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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이란,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관한 미래가이드라인이다. 지난 1970년대부터 지금까
지 우리나라는 세 번의 국토종합 10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다. 국토계획을 통해 산업화
의 공간적 기틀을 형성하였으며, 국토의 균형적이며 효율적인 개발을 전략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왔다. 그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국토문제도 다방면에서 발생하였다. 환경오염, 지역
간 불균형심화, 기간시설의 부족, 삶의 질 문제 등등의 국토문제가 산적하여 왔으며, 앞으
로 역점을 두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새천년이 되는 21세기에는 산적한 국토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급변하
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는 국토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시대적인 조류와 국토
여건이 결합되지 못하면 국토의 진보가 불가능하다. 바야흐로 국내외 여건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다. 세계는 지구촌으로 좁아지면서 국제적 교류는 나날이 넓고 깊어지
고 있다. 세계경제의 새로운 질서는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의 발전을 예견하고 있다.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융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따라서 미래 국토발전의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국제경제지리적 안목이
절실하다. 그런가 하면 정보의 세기가 진전되면서 정보 통신망이 교통망과 쌍벽을 이루는
국가기간체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지식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 지식은 힘이요 산업과 기술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산업의 입지공간은 국경없는 지구촌화되면서 동시에
지식과 두뇌입지가 중요 입지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환경과 문화는 21세기를 풍미할
키워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화, 인간화, 문화적 특성화를 중요시하는 신인본주
의가 국토발전의 철학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종전과는 달리 계획과정을 중요시하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계획과정에 동참하는 참여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였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는 본 원이 중심이 되어 민관합동으로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참여계획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교통학회, 대한지리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학회, 국토포럼
등 국토개발 관련 학회의 협조를 받아 1998년 12월 25일부터 1999년 1월 30일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학회 및 국토전문가 네트워크인 「국토포럼」 회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
모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금 번 아이디어 공모는 국토골격, 지역개발, 수도권, 산업입지, 환경, 관광, 자원, 교통, 물류,
주택, 토지, 건설산업, 방재, 도시, 정보화, 금융, 교육, 문화, 통일, 동북아, 국제화, 지방행 재
정 등 국토개발 관련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수렴된 의견은 각 분야별 계획 수립에 채택되었거나, 구체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향후 여
건성숙을 기다려 시행될 수 있는 내용이나 참신한 내용들도 많아 계획수립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 되었다.
아무쪼록 아이디어 공모 결과가 잘 활용되어 계획 수립의 뒷받침이 되고 또한 각 각의 아
이디어가 더욱 구체화되어 각 부문의 정책과제 등으로 발전되어지기를 기대하며, 아이디어공
모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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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제4차 국토계획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중에 하나가 국가경쟁력제고가 되어야 한다.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제품 공정 시스템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시스템의 생산력과 경쟁력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국토계획수립은 공간구조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 지역적인 요소들이 충
분히 반영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간구조에서 지역문화와 지역특화, 그리고 지역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연계되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경쟁력을 강화함으로
써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 모델을 중요한 국토계획 수립요소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계획의 평가와 북한 국토개발의 거시적 조망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국토계획(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기존의 국토개발계획 그 중에서도 직전 계획인 제3차 국토계획에 대한 평가가 포
함되었으면 합니다.
국토계획이지만 계획년도 안에 실천되어진 개발과 그렇지 못한 개발계획을 명확히 평가
하여 그 원인과 기타요인을 분석하여 제4차 국토계획(안)에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둘째, 제4차 국토계획(안)에는 남북한통일시대에 대비한 북한의 심포지엄에서도 논의되
었지만 남북한간 교류촉진을 통한 한반도의 통합을 넘어 통일 후 북한의 국토를 어떤





강변 친수공간의 개발 활성화
환경보전의 개발계획 수립
통일대비, 국토계획의 구체화
지방정부의 난개발에 대한 중앙통제
토지이용규제완화를 신중하게
지방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
국가 및 지역 연안역 관리체계의 정립
지방정부가 광역계획 및 관리 활성화
생태시범 도시지정 및 육성
Car-free p rogram 시행
시,군 방재 센터 설치
지상 주차장 없는 아파트 건설





소요재원 및 조달방법 명기의 의무화
1. 소요재원 및 조달 방법을 일정규모이상 계획에 명기를 의무화
지금까지 3차례 걸친 국토종합계획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장미빛 목표와 실현불가능
성, 그리고 그로 인한 국토계획에 대한 불신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4차 국토계획은 정
말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우선 모든
계획에 대해서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이러한 재원의 조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명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4차 국토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소요되는 총액규모가 산정될 때,
쓸데없이 허황된 장미빛 계획이 발 붙이지 못할 것이다.
2. 미래예측이나 사업타당성분석 기관의 실명화와 사후평가 의무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건설한 시설들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거나 무용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계획안들에 대
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엉터리 사업성분석이 되지 않기
위해 이를 실시한 기관과 책임자, 전문가의 이름을 공표하고 추후 사업시행후의 결과와
함께 이를 다시 공개하는 제도를 수렴해야 한다(실명제).
환경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평가를 한
기관과 담당자 이름을 차후에 공개해야 한다.
일례로 시의 2002년 도시인구추정이 현실과 지나치게 괴리된 결과가 사후에 판명되




곽문복 (충남 광주시 산성동)
간석지개발의 지양과 테마관광지 개발
환경-간석지개발 : 앞으로는 간석지 개발을 지양하고 간석지를 고부가가치적인 생태
관광지화 한다.
관광-관광지개발을 도시적 유흥 장소화 하는 것을 지양하고 소규모 권역별로 사계절
동안 개개인의 기호에 따라 선택학 수 있는 테마 여행지식 개발이 필요함
예) 역사관광지+생태관광지→새만금지구
주거-21C의 재택근무, 원격근무, 화상교육 시대에 대비하여 도시집중적 주거단지 조
성보다는 200가구 내외의 환경친화형 소규모 주거지 조성.
지방행정-일정 규모이상의 규모화는 필요하다고 본다.
즉, 도와 광역시의 통합, 소규모 시 군의 통합으로 지방행정의 능률성 제고가 있어야
함.
농촌 문화마을 조성에서 단지 주거기능 개선에 치중하는 지구조성에 그치지 말고 그
지역의 역사 유물 음식 민속자료 등을 수집하여 전시할 수 있는 가칭 마을 박
물관 을 건립하여 주민자치로 운영토록 하여 관광자원화함.
통일에 대비한 채권 발행→각종 부동산거래 및 인허가 시 채권매입을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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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반 6
권영철 (경기도 군포시 금정도)
국제적 도시간 도시내 공간으로 구분하여 발전방향 설정
1. 3차원적인 공간계획 (국제적 도시간 도시내 계획)으로 구분하여 발전방향 설정
국제적으로는 통일에 대비한 공간구조 구성
- 주변국가(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국토계획 및 중추 핵심도시의 개발 전략에 대응
발전할 계획골격 구상
도시(권역 대도시 도시)간에는 국토자원에서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 도시별 특
성화된 계획방향 제시
- 도시유형별, 지역 특성별 발전유형 제시, 주요핵심사업 설정, 1-2 종류의 지역 특산
도시내 지역의 계획 및 관리방안 확립
- 도시와 농촌지역이 합해진 통합도시의 출현에 따른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계획
적 관리방법 부재
- 특히 비도시지역(농어촌지역, 도시계획외 지역)의 계획 및 관리지침 부재
2. 국토계획에 incentive제도 도입하여 명문화 관리
1) 효과
공익성 확보, 창의력 실현, 경제력 제고
2) 의의
민간이 id ea제공하여 제안한 사업의 경우 사업촉진을 위한 in centiv e를 허용하여 양질
의 민간자본 유치 및 민간의 개발잠재력 육성
대상사업
- 님비시설(쓰레기소각장 및 재활용센타, 폐기물 관리시설)
- SOC 시설(댐, 발전소, 국가기간도로)
- 낙후지역 및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Incentiv e
- 사업우선권, 토지수용권, 세제지원, 저리융자, 운영자금지원 등
- 사업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팀 구성 (도, 시, 군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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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반 7
권용식 (서울 강남구 논현동)
광역권계획체제의 강화
대도시권 광역화 추세를 반영하는 광역권 계획체제의 강화.
첨단산업 입지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법 등에서의 용도제한규정 완화(기능
복합 유도).
미니 항공 산업 기반구축 (헬기, 소형비행기 산업, 다각적인 지방 소형공항, 항공산
업체 진입규제 완화로 경쟁활성화)
ex) Shu ttle Air Bu s 산업, 광역고속 Cable Car 산업 등.
개발규제 지역 (ex GP, 국립공원 각종 군사시설, 상수도 생태계 보호구역 등)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보상체제 구축.
→전 국토 Green N etw ork System 도입. 백두대간 복구.
남북통일 또는 경제교류 활성화 (부분통일)에 대비해 북한지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
인 장기구상 계획을 도입
ex) 개발대상지역의 공간성, 기능성 범위설정과 보존대상지역의 설정 및 계획추진의
단계설정.




김광남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상향식 국토계획과 해양개발의 구체화
1. 해양개발의 구체화
국토개발의 대상은 공간적으로는 남한-남북한을 포함하는 범위의 확대가 있었으나 물리
적으로 아직도 남북한의 토지에 국한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1세기는 남북통일의 시
대인 동시에 해양을 활용한 민족발전의 시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토개발계획도 남북
한의 공간적 통합에 그치지 말고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을 살려 해
양 을 광의의 국토에 포함시켜 연구할 가치와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2. 상향식 국토계획의 수립
1~3차 국토계획은 중앙의 기준에 의한 하향식 계획으로서 선언적, 규범적 성격이 강했
다. 4차 국토계획은 민선지방자치 2기를 맞는 시점에서 시작된 계획이므로 지방정부에
서 구상중인 지역개발계획이 국토계획과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
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전체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지방의 구상이 최대한 반영
되고 전체적인 흐름과 밀접하게 상호조정, 연계되어지는 실질적인 상향식 국토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국토계획은 지방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국토
계획에 대한 성공적 수행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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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반 9
김병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21C 국토의 대통합
1. 21C 국토 구상(안)
먼저 국토구상(안)에서의 장기목표와 전략 등을 간단히 보면
국토의 장기 목표의 기조 - 국토의 대통합 - 제2의 건국 실현
세부통합개념
- 국토균형개발을 통한 지역간의 통합
- 개방적 국토경영을 통한 동북아 지역 경제와의 통합
-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통한 환경과 개발의 통합
- 남북한간 교류촉진을 통한 한반도의 통합
장기목표
- 신개방 국토의 조성으로 동북아 교류중심국가 로의 도약
- 지방분산과 지방분권을 확대하여 국민통합과 전국의 성장에너지를 유발하는 균형
된 국토의 조성
- 환경과 개발이 조화되는 녹색전원국토 의 창조
- 남북한 협력기반강화로 남북 통합국토 의 유도
국토계획의 장기목표와 7대 전략
- 국토통합축의 형성
- 지방도시의 육성과 수도권의 분업 분산화
- 국제개방 거점과 테크노벨트의 조성
- 민간주도의 인프라 건설과 국토의 정보화
- 녹생전원생활 기반의 창조
-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다각적 추진
- 동북아 교류 중추권 경영
지방대도시의 첨단 산업화와 사업별 수위도시화
- 부산 : 국제무역-물류산업
- 대구 : 첨단산업-패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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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 첨단산업-예술-문화
- 대전 : 첨단산업-행정-과학연구
- 전주 : 영상산업-문화산업
- 울산 : 수송산업-신소재산업
이상과 같이 간략히 살펴 볼 수 있다.
2.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
국토의 대통합에 근거를 둔 각 부문별 사항들의 서로 상호간 연계성 성찰 발전을 도모
하는 방안모색이라는 인상을 받기가 쉽다.
우선 21C의 가장 큰 변화의 인수는 정보통신 및 제4차, 제5차 산업이라 일컫는 분야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국토종합개발계획(안)의 국토통합축을 볼 때 지금 현재에도 정보, 통신의 발달은 국가와
지역을 뛰어넘고 있다. 그러나 국토통합축은 현재 지형과 산업의 발달 축, 그리고 지역
생활권을 서로 연계시켜 도면에 옮겨 놓은 이미지맵에 불과하다는 느낌이다. 현실적이
긴 하나, 국토종합개발계획이 국토개발에 있어 지침이 되는 점을 볼 때 보다 유동성 및
개연성 또한 시대를 앞서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국토대통합이란 어느 한 지점(서울이든 그외의 기타 도시든)이 성장거점이 아닌 국토대
통합의 원점을 형성하여 이 원점을 통한 일체화를 형성하는 방안이 있지 않나 생각한
다. (예. 정치의 원점은 서울, 경제의 원점은 대전, 정보통신 및 기타 네트워크의 원점은
평양 등)
또한 1970년 새마을 운동을 통한 온 국민이 모두 정성과 뜻을 합하여 경제발전을 이룩
한 저력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님비현상 및 핌비현상이 도시
및 국가전체의 개발사업시 각종 이권에 개입(경부고속전철 및 호남고속전철의 경유지
문제 및 역사문제)하여 본래의 계획 의도에 빗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곤 한다.
이러한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일관성 없는, 또한 계획에 없는 것을 시대의 흐름에 맞추
어 변경되어지는 (계획의도와 다르게)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아닌 정말 국토종합개발계획
의 지침에 맞는 개발이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녹색전원생활 기반의 창조 및 남북한 교류협력사업 및 동북아 교류중추권의 경영
에 대해서 보다 많은 지면의 할애 및 고찰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21C의 첨단산업 발달 및 정보산업 또한 정통적인 도시계획의 역사가 60년이 흐른 지금
에 와서는 어느 누구도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4차 국토계획은 그간 3차에 걸친 국토계획의 성과와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하되 그 문
제점에 비중을 두어 그 기본골격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종래 국토개발
계획은 급속한 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측면이 강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의 산업
화전략은 불균형성장전략이었으므로 산업입지의 계획적 개발 등 국토의 불균형개발을
피할 수 없었던 점을 이제는 심각히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의 고유문화라고 할 수 있는 중앙집권제나 중앙집권의식의 뿌리깊은 전통으로
인하여 수도권의 비대화와 비효율은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고 대중적인 처방을 벗어
나 국토계획으로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산업화에 따른 현대사회
는 인구집중이 불가피한 추세라는 단정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시각이라고 보며 동
양사회의 수도는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므로 그 안에서 문제점
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심각한 중앙집중화의 폐단을 치유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집중현상은 그 동안의 불균형성장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불가피했다하
더라도 이제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국제화와 개방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국
제현실을 반영하여 균형성장과 지역개발에 치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물류비용의
상승을 억제하고 지역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정치적인 비용을 절감하여 국가경쟁력의 강
화로 이어진다고 보며 이러한 추세는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국토계획을 획기적으로




국토계획의 사후평가와 시행전략의 부족
먼저 제4차 국토계획 입안을 담당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심을 축하드리며 또한 짧
은 지식을 가진 본인에게까지 의견을 구하시는 것에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제3차 국토계획에 포함되기 시작한 환경, 정보, 세계화, 지방화 등과 같은 사항이 보다
심도 깊게 제4차 국토계획에서 다뤄지리라 예상되나, 지식이 일천한 관계로 일반적이며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수준밖에 제언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4차 계획에서는 계획
과정을 중시한다는 것이 돋보였는데, 지방화 추세에 발맞춰 좋은 발전 양상이라고 생각
됩니다. 하지만 현재 범세계적으로 자유시장경제가 제일의 이데올로기가 됨에 따라 계
획 그 중에 특히 도시계획 및 국토계획은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
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계획은 더 이상 실천하고 구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획 수립
그 자체에 계획의 의미와 역할이 있지 않은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국토 및 도시를 계획
하고 집행한다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기업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 원인을 계획의 내용과 목표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비판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토 및 고시계획은 서로 대동소이하며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도 크
게 달라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계획 내용은 항상 꿈과 같은 밝은 미래와 풍족한 경제
및 국토발전이었으나 그것이 달성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
후평가와 시행전략이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 오래 계획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국
토 및 도시계획에 대한 제대로 된 사후평가 보고서를 접한 기억이 거의 없으며, 또한
보고서에 포함된 시행전략 역시 서로 다른 환경과 시대에도 불구하고 대동소이하게 형
식적으로 있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전 국토계획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새
로운 개념과 그 개념만큼이나 비중을 둔 시행전략이 수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 부
문을 끌어들이고 좀더 많이 시민에게 공청회 및 공람을 하는 것으로 계획수립 과정을
중시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세대 및 다음세대에 물려줄 제대로 된 국토 및 도
시를 위해서는 수립 그 자체에 목적을 둔 계획보다는 재대로 된 평가 위에서 수립되고
그것을 치밀한 전략이 마련된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디 백년대계까지 되지는 못해도 십년대계라도 제대로 된 국토계획이 마련되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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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참여도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
시민참여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시민
눈 높이에서 작성되지 않는 보고서 기술양식에 있음.
따라서 몇몇 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국토계획 보고서(물론 다른 보고서도 그렇지만,
국토계획은 최상위 계획이라는 면에서 다른 보고서와는 그 양식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
함)를 중고교 사회과 참고교재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즉 국민 누구나 우리 국토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어
야 함. 이를 위해서는
① 알기 쉬운 문제
② 한글 전용
③ 칼라 도면 및 필요시 만화 삽입 등의 방법이 필요하겠고 부득이한 경우 전문가판/
일반인판으로 나눠 제작하는 것도 필요함.
PC통신과 인터넷에 계획과정을 상당부분 공개하는 것도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이끌어




에너지 절약·환경보호에 기조를 둔 국토계획
국토계획의 기조는 경제와 개발이라는 단기적 시간보다는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라는 장기적
시각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국토계획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 광역시와 도는 궁극적으로 행정통합이 이루어져야 하고 적어도 계획기능을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생활권인데 계획주체가 별도로 놀고 있습니다.
- 대도시 지하철 계획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하철처럼 공급위주의 사고 방식도 미래지
향형이 아닌데다가 엄청난 적자 누증으로 도시재정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토 東西를 잇는 도로-준고속도로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계획기능의 통합과 지하철 계획의 전면 중단
귀 연구원 명칭을 변경한 취지에 적극 찬동하면서 앞으로는 경제 개발 위주의 계획에서 좀
덜 먹고, 좀 불편하더라도 자손만대 물려 줄 국토가꾸기에 중점을 두기를 기대합니다.
계획관련 권한의 분산이 필연적인 주세일 텐데 특별시·광역시와 道가 행정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계획기능마저 분리되어, 사실상 단일 문화권,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계획기능을 비롯한
각종 행정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행정통합을, 단기적으로는 계획기능만이라도
통합을 해야 합니다.
각 대도시마다 무슨 자료실 경쟁처럼 지하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급위주의 사고,
심지어는 수요를 넘는 공급위주의 사고의 결과입니다.
재정적으로 감당도 못할 뿐 아니라 무조건 우리도 만들고 본다는 지하철은 도시를 파탄
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계획의 전면 중단이 필요하며 건설비, 운영비를 건질





Alu m inu m can 회수장치 개발 및 보급
폐타이어 회수 및 처리기술 개발
폐전지 회수 및 처리기술 개발
정수 및 폐수 응집처리제 개발 및 응용
폐윤활유 정제 및 처리기술 개발
소각로 개발





전략적 기획을 적용한 접근방법
1. 계획수립이 접근방법
종래의 국토개발계획의 수립과정과 달리 참여적 계획을 수립과정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
각된다. 그러나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토계획과 관련된 내외환경을 보다 중요시한다는
측면에서 전략적 기획(strategic p lann in g)의 접근방법을 도입하여 제4차 국토계획을 수
립하시면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성과 미래대응성을 갖춘 계획이 되리라고 생각됩니
다. 현재 전략적 기획에 관한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성되지 않고 있으나 외국의
관련 문헌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Bryson의 기획과정도(별지 첨부)를 보내드립니
다.
2. 21세기의 국토개발전략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지금까지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나타난 국토개발전략들은 국
토공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특히 국토의 균형개발이란 차원에서 효과적이지 못한 것이
였다. 여기에는 여려 가지의 문제점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전략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제1차 계획의 거점개발전략, 제2차 계획의 정주권개발전략, 제3차 계획
의 주력산업의 육성, 신산업지대, 국민여가지대의 개발전략 등이다. 따라서 제4차 계획
에서는 지역과 지역, 도시와 도시간 네트웍의 형성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국토개발의
전략이 전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의 n etw orks의 형성과 관리는 단순한 연
결망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보다 다의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21세기의




Energy map과 국토계획이 상호 overlap
Cascade concept of energy(heat) utilization이 가능하도록 산업체 구성, 토지이용용도별 구성
을 사전에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함. (공단조성, 단지설계 등에 이용)
Energy system과 토지이용 용도별구상 balance를 유지, ① 에너지공급시설과 에너지사용 용도
를 harmonize 할 수 있는 용도구성, ② 에너지공급시설(대규모)과 대도시개발계획과의 사전연
계
통일 후, 북한 에너지계획과 국토개발계획과의 연계방안(준비)
전반적으로 En ergy m ap과 국토계획이 상호 ov erlap이 이루어져야 함. 기능적인 차원보




국토계획에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
저는 수원의 창현고등학교에서 지리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지역개발을 전공하기는 하였지만 국토종합계획수립에 구체적인 아이디
어를 제안하기보다 현재 고등학교 교사의 입장에서 건의를 드렸으면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누구나 한국지리 과목의 국토개발과 환경보전 이라는 단원에
서 6-8시간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 내용은 1차, 2차,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성과와 과제에 대하여 너무나
단편적인 지식과 오래 전에 진행되었던 정부 시책에 대한 홍보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자료 수집을 위해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나, 최근
구축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아도 중등학교에서 수업에 활용할 만한
자료를 쉽게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관련 학회회원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이유가 시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
고 계획과정에 동참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앞으로 국토연구원의 홈페이지에 전문가 뿐만
이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도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국토 관련
자료를 많이 수록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새 학교문화 창조라는 일련의 정책들은 교육 방법론에 너무
치중한 것 같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21세기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국토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국토연구원이 되기
를 바랍니다.
교육부문의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웹브라우저를 이용하는 수업을 진
행하기 위한 자료를 모아 학교의 홈페이지에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공통사회(하) 한국
지리 전 교화과정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아직 고등학교 수준의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
지만, 시간이 허락되시면 학교 홈페이지/ 자료실에 방문해 보시면 고등학교 지리과정의
내용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추신 http :/ / ch an ghyu n .org 수원 창현고등학교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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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반 19
김창환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CALS와 GIS 구축
21세기의 국토계획은 균형발전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1. 정보화
CALS와 GIS 망 구축
2. 교통망 확충
도로망 확충시 산복이나 산간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 터널을 이용하여 환경보
전경관 조성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임.
공항, 항만 시설의 국제화
지방 중소 도시의 경비행기 운항
3. 차별화된 미래산업도시 육성
멀티미디어 파크 조성
Eco-M ed ia Park 조성
Digital Valley 조성
미니 테크노폴리스 건설
4. 남북통일과 교류 증가에 대한 대비
금강산과 설악산 연계 관광 루트 개발
금강산 관광 육로 개발(도로 및 철도)
접경지역 개발












이번 제4차 국토계획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주
제는 1970년대부터 수도권 인구분산정책과 수도권 정비기본계획, 제2차 국토계획, 제3차
국토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온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계층간, 산업간,
지역간 불균형은 아직도 우리 한국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
하고, 최근에 와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입안된 수도권 규제정책을 완화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움직임에 우려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입안된 수도권 규제정책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
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움직임에 우려하고 있으며, 이번 제4차 국토계획에서는 좀더 강
력한 수도권 규제와 지방육성책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간 불균형 성장으로 인하여 국민의 화합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상황을 도
외시하고 단지 현재의 경제사정이 급박하니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대외 경쟁력을 강화
하고 외자유치를 촉진한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발상인 것이다.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수도권의 과밀현상은 한국산업의 고비용구조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의
경제 및 사회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수도권 자체의 생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차후에 더욱 큰 사회적 비용을 치
러야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수도권의 기업체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의
이익이 수도권에 남을 경우보다 커야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인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입지요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제 및





국토계획이 담아야 할 내용
남북한 관계 및 통일을 대비한 새로운 국토의 위상 정립 : 국토왜곡의 최소화 작업
지역균형 발전 의 신화를 과감히 떨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의 국토계
획 : 낡은 지역개발 방식의 탈피
정치적 관여의 최소화 : 과거의 실패가 귀감이 됨
환경 생태적 고려 최대화 : 21C의 최대 변수
보존 및 보전지구 유지를 위한 논리적 대안 개발 : 주민 및 지역 설득 이데올로기
개발
유럽의 국토계획 참조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네델란드 등), 즉 인구밀집/ 전통





물류 교통 지역개발분야 중에서 고속도로 관련사항
1. 교통분야
1) 건 명 : 교통결절지에 대형 주차장 및 쇼핑몰 등 설치
2) 필요성 :
수도권 및 대도시와 연결되는 주요 교통 결절지에 대형 주차장 및 쇼핑몰 등을 설치하
여 지역별 교통을 분산하여 도시내 차량진입을 억제함으로서 도시내의 원활한 교통흐름
을 유도하고 차량매연 등을 감소시킴으로서 환경보전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
여 삶의 질 향상
3) 현 황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에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를 건설하였으나
각종 편의시설 부족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 교통 진입으로 주요 교통 결절지는 항시
교통 지체 발생
대중교통(지하철, 전철 버스) 수단 미비 및 이용 불편으로 자가차량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차 시설 절대 부족
4) 문제점
수도권 및 대도시 주요 진입부는 항시 교통지체 발생 및 이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삶
의 질 저하
도시내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흐름 저하
기존 환승 주차장 용량 부족 및 연결 교통수단 부족으로 이용 외면
5) 건의사항
수도권 및 대도시내의 교통진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주요 교통 결절지에 대형 주차
장을 설치하고 각종 편의시설(쇼핑몰, 국장, 병원 등)도 병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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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과 도시를 연결하는 셔틀버스, 경전철 등을 적극 도입하여 환승에 따른 불편
해소(일례로 도시내 주차비 대폭 인상으로 차량유입 억제)
2. 물류 유통 분야
1) 고속도로 유통단지 개발
(1) 사업추진의 필요성 우리나라 물류비는 95년 57조원, 96년 64조원, 97년 67조원이나
발생 국가 경쟁력 강화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이중 수송비 비중 66%)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물류난 해소를 위하여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을 수립고시(97.
10 .9)하여 1997~2001년 기간중 전국을 9개권역 28개 거점으로 구분하여 총 850만평
의 유통시설용지를 조성 공급할 계획에 있음
96년 우리나라의 물동량 약 21억톤(이중 고속도로 이용율이 66%)
물류비절감의 핵은 수송비의 절감이며 고속도로는 물류의 핵심기반시설임
(2) 현황
우리 공사에서는 고속도로 연접지역에 유통단지를 개발하여 국내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도모하고 효율성을 증진시켜 국가 경쟁력 회복에 일조하고자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고
속도로 유통단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3) 문제점
수도권일대는 국내물동량의 약 40%가 집중되고 있어 도심권외곽이 교통결절점에 유통
단지를 개발 거점화 할 경우 수송비 절감은 물론 도심내 교통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이 경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최상의 물류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대부분의 지역이 그린벨트(GB)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이 어려운 실정임
유통시설은 정부관련 부처가 건교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철도청 등으로 되
어 있고 각 부처별로 소관 유통시설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중복투자의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임
(4) 건의사항
고속도로 특장(特長)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그린벨트지역내 유통단 지개발 수용하고,
중복투자의 위험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유통시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 주관부처 일
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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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및 건축물(물류시설, 유통시설) 설치
(1) 사업추진의 필요성
물류의 2대 요소인 이동성과 접근성이 확보된 고속도로 연접 유휴지를 활용하여 저렴한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물류비용 구조상 취약점인 중소기업 물류분야 지원 및
국가 경쟁력 강화, 국토의 고부가가치적인 이용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지정되어 주차장법에 의거 노상주차장만
설치할 수 있으며, 노상주차장 설치는 시
장, 군수, 구청장만이 가능함 (고속도로 관
리청인 우리공사는 설치권한이 없음)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부지에 톨게이트,
휴게소 등 도로부속물만 설치 가능하며,
물류창고시설 및 유통시설등은 도로부속
물에 포함되지 않아 설치불가
관련
법규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 주차장법 제7조 제1항
- 도로법 제3조




고속도로 IC내부에 약 5천평이상의 유휴부
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도에서 진출입 가
능한 부지에 대하여는 도시환경 정비 및
부족한 주 박차장 수용을 위하여 화물주차
장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차장법 개정
이 필요함
고속도로를 이용한 물류수송 비중이 크며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고속도로에 인접한
위치에 물류창고 시설 또는 유통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도로법 개정이 필요함
건의
내용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개정 필요
(차량이 다니는 노면을 제외한 부분은 노
상이 아니므로 교통광장내 설치하는 주차
장은 노외주차장으로 변경)
도로법 제3조 또는 동법시행령
제1조의 3 개정 필요
(도로부속물에 물류창고시설 및 유통시설
을 포함)
3. 지역개발분야
1) 도로부속물 설치관련 농업진흥지역내 행위허가
(1) 필요성
고속도로를 단순히 이동하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의 틀을 벗어나 고객이 쉬
고 머무르고 재충전 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폐도 및 폐IC를 이용 고
속도로 연접지역에 다양한 휴게기능이 결합된 복합휴게시설을 개발함으로서 국토의 효
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현황
도로는 특성상 폭이 좁고 연장이 길어 산지, 농지, 계곡 등을 연속적으로 통과하므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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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법 및 관련법상 특별한 제한요소는 없으나 폐도지역을 활용하여 시설을 개발할 경우
도로부속물(도로관리사무소, 휴게시설)의 경우 농지부분에 많은 제약요소가 있음
도로의 부속물 중 휴게시설은 고속도로 안전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휴식공간으로
서 설치위치는 주변도시의 위치 및 크기, 교통량, 경관 노선의 기하구조 및 지형조건,
다른 시설과의 관계, 진출입에 따른 안전관리, 건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하
여야 하므로 농지의 편입은 불가피함
(3) 문제점
농업진흥구역내에 휴게소 설치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농업지역→
준도시지역)을 선행한 후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 추진으로 인 허가 취득에 장기간
소요 및 인 허가 지연으로 고속도로와 휴게소 개통 시기 불일치로 고속도로 이용객 불
편 초래
(4) 건의사항
도로법 및 도시계획법에서 도로의 부속물도 도로에 포함되므로 농지법 에도 당연히 포
함되어야 함
농지법 시행령 제34조(농업진흥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다음 내용 포함(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
2) 도로 및 도로부속물 설치관련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1) 필요성
고속도로를 단순히 이동하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의 틀을 벗어나 고객이 쉬
고 머무르고 재충전 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폐도 및 폐IC를 이용 고
속도로 연접지역에 다양한 휴게기능이 결합된 복합휴게시설을 개발함으로서 국토의 효
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현황
도시계획법 제21조 1항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명시되어 있음
건설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하여
도시구역을 제한할 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로법 제25조의 2 제1항 제7호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의제사항을 명시하였으나 개발
제한구역에 대한 조항은 없음
(3)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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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시에는 도로 및 도로부속물설치를 전제로 협의하며 개발제
한구역의 포함여부도 알 수 있으나, 시업시행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별도로 득
하여야 하므로 사업추진 지연 및 중복업무처리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4) 건의사항
도로법 및 도시계획법 관련조항 개정
도로법 제25조의 2 제1항 제7호에 다음 내용 포함
-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다음 내용 포함
-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도로구역을 결정 고시한때에는
당해 도로구역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3) 고속도로 고가교 하부공간 활용을 위한 법 제도 개선
(1) 사업추진의 필요성
고가하부 방치시 생활권의 단절이 명약관화하며, 슬럼화 및 공동화현상으로 인하여 도
시미관 저해의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음. 따라서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발생되는 고가
교 하부공간의 개발은 지역주민 및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한정된 토지자원의 적극활용
측면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현황
' 98.12 현재 고속도로 총연장 1,996㎞ 중 100m 이상의 교량은 385개소에 105㎞로서, 고
속도로 총연장의 5.3 %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면적의 토지가 유휴부지로 방치되고 있
으며, 특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 부천고가교, 거여고가교 등은 시가지를 관통하면서
각각 6,500m , 960m의 연장으로 하부공간 개발여건이 양호한 상태임
(3) 문제점
기존 시가지 즉, 도시계획구역내를 관통하는 고가교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계획법규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일례로 도시계획시설 기준규칙상 도시계획시
설내에는 비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의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임
(4) 건의사항




1) 사업시행에 따른 인 허가 관련법규 및 관련기관 과다
(1) 필요성
고속도로 연접지역은 교통접근성이 좋고 지가수준이 저렴하여 고속도로의 특징을 잘 살
려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개발할 경우 투자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특히 고속
도로 신설 및 확장시에 발생되는 유휴부지나 폐도 폐IC부지를 활용하여 도로부속물(예
휴게시설)이나 물류지원시설(창고, 배송센터 등)을 개발할 경우 유휴부지를 고부가가치
가 있는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함
(2) 현황
도로법에 의한 도로부속물(도로관리사무소, 휴게소 등) 설치시 농지법, 산림법, 하천법
등의 저촉여부를 사전 검토한 후 도로구역으로 고시됨. 도로구역 고시 후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법(그린벨트관련), 국토이용관리법(농업진흥지역관련), 소방
법 등에 저촉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게 됨
(3) 문제점
고속도로의 경우 특성상 농지 또는 도시외곽의 임야(또는 그린벨트)지역에 입지할 경우
가 많은데 이 경우 도로구역으로 고시될 때 검토된 사안을 건축허가시 관련부처의 재검
토 과정에서 6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있고, 중앙부처와 협의 완료된 사항을 최종 허가권
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 또는 지역개발에 역효과 등을 이유로 허가를 지
연하는 등 문제가 발생
(4) 건의사항
도로부속물(휴게시설)이나 물류 유통시설 등 개발 당위성이 확보된 사업 시행시 정부
주관부처에서 관련 법 개정 및 인 허가 사항을 일괄적으로 해결 지원해 줄 수 있는 위
원회 설치 또는 법적의제를 강화하는 방안 검토 요망
2) 농업진흥구역안에서 도로부속물 설치 가능화
(1) 현행
제1장 국토일반 53
농림부에서는 동법조항에서 도로 라 함은 순수하게 도로가 붕괴되는 본선부분만을 말
하는 것이지 휴게소, 도로관리소 등 도로부속물 은 동법상의 도로 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고 축소 해석하고 있음
현행 농지법 제34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제7호는 농업진흥구역안에서
도로 의 설치에 대하여는 행위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 문제점
농지법상 도로 를 도로부속물 을 미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현행 농지법시행
령 [영 제57조에 의한 농지조성비 감면시설 및 감면비율(별표2)]의 규정과는 맞지 아니
하여 타당하지 아니함
농지법이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하천 과 그에 따른 하천부속물 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도로 를 특히 이와 달리 취급하여 도로부속물 을 행
위제한대상으로 보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아니하고, 그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려움
고속국도의 건설산업은 정부의 2020년까지의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국가간
선망 구축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고속국도의 노선지정, 기본 및 설시설계
단계에 있어서는 최대한 농업진흥구역을 피하고 있으나, 농업진흥구역이 일부 포함될
수 밖에 없거나 서해안 고속국도와 같이 농업진흥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된 지역의 경
우에는 불가피한 실정임
일본에서도 농업진흥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도로 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도로부속물에 해당하는 도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시설의 설치 까지도 인정하고 있는
것임
(3) 개선방향
농지법시행령 제34조 제6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에 한한다)의 부속물
3) 국유재산중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 도로에 사용될 경우 무상으로 하도록
(1) 현행
국유재산법 제23조에서 상이한 회계간에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등 공공
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되어 있는바, 위 단서조
항은 기속재량 이 아닌 재량조항 이므로,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는 해당관
리청(법무부, 산림청, 철도청 등) 은 그가 관리하는 재산이 도로에 편입될 경우 해당 도




국유재산법 제23조의 단서조항이 비록 재량조항이라 할지라도 이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야 할 것이고, 순수한 공익목적을 위한 경우(가령 위 관리환의 사용목적이 사업상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동조단서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본문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됨에
도 불구하고 위 특별회계관리청은 일관되게 유상관리환을 요구하고 있음
법리상으로 본다면 재량권의 남용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쟁송을 고려해 봄직하나 행
정청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쟁송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재경부의 유권이나 국유
재산법의 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함. (※재경부의 해석은 도로관리청과 특별회계
관리청이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라고 한 바 있음)
(3) 개선방향
국유재산법 제23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 다만 도로 등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에는 무상으로 한다
4) 도로구역결정고시와 접도구역지정고시를 동시에 실시
(1) 현행
도로구역결정고시(도로법제25조)와 접도구역지정고시(도로법 제50조)가 밀접히 관련된
업무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별개로 고시
되고 있음
(2) 문제점
도로구역결정고시와 접도구역지정고시 기간 사이에 접도구역 지정목적에 배치되는 구조
물 등이 동 구역에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 민원발생의 소지가 되고 있음
(3) 개선방향
도로구역결정고시시 접도구역지정고시를 함께 고시함
5) 고속도로 IC, JCT에 설정된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내 주차장 및 물류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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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에 의거 교차점 광장에는 도로부속물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법 제2조에 의거 교통광장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으로서
노상주차장 설치권이 없는 고속국도 관리청은 교통광장의 해지절차 없이는 주차장의 설
치가 불가함
교통광장 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유없이 교
통광장의 해지는 불가함)
(2) 문제점
교통광장결정기준상 고속국도의 경우 입체시설(고가)로 결정되므로 교통광장의 지정목
적인 교통흐름에 지장없는 입체시설(고가) 하부 평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물류
시설개발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저렴한 부지제공으로 중소기업지원육성, 과다한 물
류비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으나 제도적으로 시설변경이 수용도리 근거가 없음
(3) 개선방향
국가적인 과제인 물류비정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물류대책이 시급하며,
접급성 및 이동성 측면에서 물류시설의 최적입지로 선정된 고속국도 IC, JCT 등에 고속
국도관리청이 유지관리에 지장없는 한도내에서 주차장, 물류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은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임
도시계획법에 의해 교통광장으로 지정되는 고속국도 IC, JCT하부 평면부지에 고속국도
관리청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차장법의 개정이 필요
고속국도에 설정된 교통광장의 경우 고속국도 관리청이 당해 도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교통광장 설정목적에 부합하는 물류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
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명문화가 필요
5) 개발제한구역내 공사용 임시시설물 설치
(1) 현행
고속도로건설 구간이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할 경우에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과 그 공사
에 직접 소요되는 블록, 시멘트 벽돌, 쇄석, 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임시시설
은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 가능하나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건축물, 공작물의 종류 및 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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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이와는 달리 경기도 지역의 경우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은 토지 형질 변경구역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내 임시시설 설치가 어렵게 되어 있음
따라서 1개공구 전구간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할 경우 용지경계선내에서만 공사용 임
시가설검축물(현장사무실)을 설치할 수 밖에 없어 확장공사와 같이 용지폭원이 협소한
경우에는 현장사무실을 현장인근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함
(3) 개선방향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11조(가설건물의 입지)내의 관련문구에 예외조항 삽
입 ( 공사용 임시가설물은 토지형질변경 허가지역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공사용 임시
가설물은 토지형질변경 허가지역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보전임지내 공사용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전용허가
(1) 현행
보전임지내 공사용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는 산림법 제18조 3항에 의거 관계행정기관
의 장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해당구간에 대한 도로구역결정을 해야 하며, 공사완료후
도로구역결정을 해제하여야 함
(2) 문제점
공사용 진입도로는 공사를 위한 가도이므로 도로구역결정까지 하여야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법상의 도로구역결정대상(공공용이 아님)이 아님. 이에따라 공사용 진
입도로를 낼 수 없어 도로건설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
(3) 개선방향
산림법시행규칙 제19조의 2(전용허가등의 기준) 제1항제1호에 법 제18조 제1항 및 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받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진입로 등의
부대시설 조항을 복원하여 보전임지내 공사용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전용허가가 가능
토록 조치
※ 98.2.13 산림법 시행규칙 개정시 제19조2 제1항 제1호의 상기조항이 삭제되었음
7) 국유림내 발생토석 무상양여절차 간소화
제1장 국토일반 57
(1) 현행
국유림내 고속도로 터널공사시(터널 위 토지에 대하여는 미보상) 발생되는 토석은 산림
법 제87조 제1항에 의거 산림청장이 매각 또는 무상양여할 수 있고, 무상양여는 동법시
행령 제 78조 및 제80조 제3항에 의거 국가시책상 장이 요청하고 또한 타당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가능함
(2) 문제점
산림청의 무상양여 절차가 다단계를 거치고 있으므로 도로건설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
※현행 무상양여절차 한국도로공사→건설교통부→산림청→해당산림기관
(3) 개선방향
산림청내에서 권한위임을 실시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해당 산림기관에 무상양여를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국토종합계획 이 수립되어 왔으며, 국토연구원이 이 계획의 주관
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국토개발연구원의 위상이나 그동안의 역할,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국토개발계획안은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몇 차례 관련연구자
에게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연구원의 성격 때문인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




류동주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정보화 방재 계획에 대한 의견
정보화계획은 권역별로 서비스 연결고리(n od al p oin ts)를 su bcenter로 하는 in fra 계
획을 세우고 정보의 d ata-b ase는 민간기업의 유통정보(특히 물가관련)검색이나 인터
넷(홈페이지 )광고가 중심이 되도록 함.
예) n od al p oints는 광역권, 중지역권별로 clu ster in g하되 입지는 광역은 G B 내를 활
용하도록 하고 지역권은 소도시(중도시 교외도 좋음)를 고려한다.
방재 계획을 세우되 강수량을 지역별로 圖畵하여 침수대책을 중심으로 세운다.
환경관련 계획이 실현되려면 실정법상의 규제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용도지역(지구)
규제나 시설(d esign atin g u n its)별로 최소한의 행정규제 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한다.
종래의 예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 풍치지구 설정이유를 보면 집을 짓거나 형태(자연상태)의 변형을 허가
하지 아니하도록 규제하도록 계획한 것인데 뒷날 건축법령으로 개발을 허용하도록 (녹
지지역보다 더 적극적으로 허용하도록)하여 계획이 무실화 되고 있다.




민건기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민간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자유입지 구상
우리나라 공간계획의 최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은 전국토의 발전 및 개발의 기본방향
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계획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3차례에 걸쳐 만들어진
국토계획보다 발전적인 모습이 되는 21세기 공간계획의 길라잡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
1. 국토골격 지역개발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있는 국토공간구조의 형성을 위하여 지방(발전, 개발) 연구원
과의 충분한 의견 조율 후, 종합적인 국토골격을 구상한다. (물론 참여주의계획은 실현
하되, 지역이기주의, 편협한 개발은 배제함)
2. 산업입지 환경
官주도의 산업정책을 유지하되, 민간(외부)자본의 적극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유입지(투자)지대의 구상 및 개발유도방안을 정립한다.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 구상을 위한 거시적인 환경정비방안을 만들고, 세부방안을 지역
(권역)계획과 도 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한다.(지방의제 21의 정비통합방안 포함)
3. 도시주택토지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2016년)의 합계가 2억명에 이르는 등 (추정치), 지자체
의 개발용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터무니없는 인구계획이 이루어 지고 있는 등 문제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국토계획이 道차원에서 운용, 조정되어지고 건교부에서 종합검토, 승인되어
지는 합리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에서의 공장총량제와 같은 주택(토지)총량제 가 만들어지고, 실제
활용 가능한 방안이 운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치적 배경이 짙은 무분별한 개발(신도시개발 포함)을 지양하고, 국토(지역)차
원의 주택(토지)총량제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 지자체 주도의 적정 개
발(계획)범위와 방안을 설정하고, 이 국토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개발예고제(가칭)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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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개발(계획)에 따른 민원(지역이기주의 포함)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도시(지역)개발





1. 용어 및 우리말 쓰기
국토계획은 종합계획이고 상위계획이므로 용어의 정의와 용어사용을 통일한다. 전문용
어의 한자말, 외래말, 외국말로 된 것을 할만하면 한글로 옮기거나 만들어 쓰도록 한다.
2. 목표의 위계
그 중에서도 더욱이 목표의 위계 를 나타내는 용어를 잘 고르되 그것을 통일하도록 한
다.
보기 : 이념 → 원칙 또는 행위지침 → 목표 → 계획지표 → 방향 또는 전략 등
3. 행위 지침
국토계획의 내용에 상위계획답게 총괄 부문 및 각 부문계획에서 행위의 원칙 또는 행
위의 지침 을 밝혀야한다. 그간 계획들에는 실천할 사업위주에 그것을 정당화하는 방향
과 전략정도만 다루고 있다. 행위의 원칙 또는 행위의 지침 이란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단체 및 국민의 개개인의 행위를 구속, 또는 방향을 제시하는 뜻이 담겨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 계획의 전제
계획의 전제(p rem ises)에 해당되는 앞날의 여건에 대한 가정을 다루는 장이나 절이 있
어야 한다. 단순한 미래예측으로서 이럴 것이다라는 식으로 미래상태를 기술하는 것만
이 아니라 제4차국토계획에서는 미래상황을 이렇게 전제하겠다 라는 주체적 판단으로서
미래전망을 다루어야 한다.
보기 : 1. 남북통일분야 -4차 국토계획기간에는 남북통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단, 인적 물적 교류는 국제교역량의 30%를 이룰 것이다.
5. 계획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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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한 기록이 잘 되도록 한다. 일정, 참석자, 개진된 의견 등이 자료
로써 정리되길 바란다.
6. 상향적 의견종합과정
국토계획의 하위 계획안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어떨지 싶다. 군계획, 도계
획, 특정지역계획, 수도권, 제주도 등의 권역계획, 농어촌발전계획, 면정주권개발계획, 기
타 관련계획 등의 내용을 취합해 가는 상향적 계획절차를 거쳐야한다고 본다.
7. 각주
계획의 잘못에 각주가 없다. 그것이 하나의 형식이 되었다. 최종보고서에는 각주가 없
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초안의 경우라도 각주 있는 보고서가 되길 바란다.
■ 국토골격
1) 지속가능한 개발 권역 설정
국토개발의 권역설정에 지속가능한 개발권역을 찾아보았으면 한다.
조선시대의 산경도의 사고, 수계 또는 강유역의 개념, 지질구조, 지하자원 그리고 지표
상의 생물의 생태계 개념에 근거한 권역을 위계적으로 설정해 봄직하다. 이로써 행정구
역이외에, 2차,3차국토계획의 지역경제권외에 생태권역을 세워보는 것이다. 정보화의 지
역내망(intran et) 단위, 그리고 지자체의 영토적 권역(territory)을 고려해야한다. 이로써
현재 행정구역, 선거구의 개편의 바탕을 마련하리라 본다.
2) 변경의 개발축
도서 및 해안지역 그리고 접적지역의 개발축을 세우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본다.
3) 겉은 개발축의 자 형 속은 다섯 개의 거미줄 형
(1) 자 형
동서축- 비무장지대의 동서축/ 경전선의 남해안 축
남북축- 목포에서 개성으로 이어질 축/ 부산에서 원산으로 이어질 축




수도권의 거미줄형 , 대구부산의 거미줄형
강릉일대를 중심으로 한 거미줄형,
■ 지역개발
1) 생활권 권역
2차 국토계획의 군단위 정주생활권의 계획을 새로이 시도했으면 한다. 단, 지속가능한 개발
의 생태계와 지역자치로서 영역성이 덧붙였으면 한다.
2) 도시축 1.
기존의 대, 중소간에 도시회랑을 보이는 도시축을 개발의 대상으로 살펴본다.
3) 도시축 2.
가까운 군청소재지(읍)간의 도시축을 새로이 개발축으로 찾아본다.
4) 환상방사형축과 그사이 주변지역 개발
수도권은 환상방사형의 도로축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처럼 지역경제권( 광주, 대구, 대
전, 부산권)에도 만듦 직하다. 이는 마치 기존 시가지를 가온으로 된 거미줄처럼, 물
결처럼 될성싶다. 이는 대도시 외곽의 중소도시를 잇는 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전국을 거미줄을 치고 보면 대도시의 물결들이 서로 교차하는 부분 곧 대도시들
사이의 주변(interm etrop o- litan p erip h ery)을 찾아 볼 수도 있다.
보기 : 대전을 가온으로 조치원, 공주, 논산, 금산 옥천 의 순환선 같은 모양이다. 천안,
아산, 예산, 홍성, 보령, 서천, 익산, 영동, 보은. 청주의 순환이다.
■ 환 경
1) 혐오시설




보존해야할 지역을 찾아 보존지역으로 지정한다. 그런 지역을 국토계획내용에 반영한다.
■ 관광
1) 관광감 보존하기
기존의 역사, 자연, 문화의 자국이 있으면 보존시켜두고 서서히 새로운 것을 덧붙이면서
개발해 가는 쪽으로 유도하면 좋겠다.
■ 교통
1) 수평연계 도로망- 군간, 면간 수평적 관계-순환도로망 세우기
국가차원에서 도간 도시간으로 간선도로망위주로 놓고 있으나 정주체계상 동급간 지역
을 있는 도로망 세우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국도, 지방도, 시군도가 있으나 이들
은 중심지와 주변지역간의 위계적 관계를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수평적 기능을 키우기 위해 또한 군내, 도내의 순환도로를 세우는 뜻에서 면
간, 군간의 도로를 놓도록 한다.
2) 전용차선
국도, 지방도, 시군도에 대중교통(버스)의 전용차선, 화물차선 등 설치할 수 있을 만큼
넓히도록 한다.
3) 전국토에 자전거 도로 의무설치
자전거도로를 새로이 넓힌다.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및 새로 놀 도로에는 자전
거도로를 길옆에 세우도록 한다.
4) 철도의 복복선화
아직도 단선인 철도의 복선, 복복선화를 계획한다. (전라선, 경전선등 ) 하여 기존 철도




물류센터는 광역단위로 소수화 한다.
■ 주택
1) 저층화
고층아파트 건설을 억제하고, 저층 주택, 단독주택을 주된 방향이었으면 한다.
2) 주택분산
도시와 농촌으로 나눈 경우 1가구 2주택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다.
■ 토지
1) 토지공유화
토지의 공유화 가능성을 다루었으면 한다. 남북통일뒤 토지문제와 관련 큰 원칙이 될
것인 토지 국유 또는 공유화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공유화를 넓혀 가
는 쪽으로 방향을 잡길 바란다.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단체 등이 재원확보방안으로
토지를 팔아치우는데 그것을 막는 원칙을 제시 할 수 있길 바란다.
2) 용도지역의 종합 정리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을 비롯하여 국토에는 여러 가지 용도지역이 지정
되어 있다. 이를 모아 종합하고 정리하길 바란다. 중첩된 용도지정 및 계획이 국토의 이
용에도 걸림돌이고 보존에도 걸림돌인가를 살펴야 한다.
■ 방재
1) 취약지역 표시
방재취약지역, 상습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제 형태의 권역표시가 가능했으면 한다.
■ 도시
1) 도시마다 기능 부여하기
도시의 옛 중심지 체계가 무너지지만 새로운 중심지체계는 나오기 마련이다. 그런 입장
에서 각 중소도시의 장소적 위치에 따라 맡아야 할 크기나 기능 등 몫을 부여할 수 있
길 바란다. 제3차국토계획에서 보면 지역경제권의 중심도시 구실만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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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도시의 정책
기존도시에서 떨어진 신도시보다 기존도시에 붙어가며 커지는 도시로서 신도시 개발이
더 낳을 성싶다.
■ 정보화
정보화에서 지역내망(in tra n et)을 세우게 될 단위가 지방자치 단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공간단위의 크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 문화




남북한 사이 비무장지대에 대한 보존(保存; preservation)원칙을 제시하길 바란다.
2) 접적지역 항구개발
접적지역은 개발이 묶여 있는데 이중 항구지역은 북한접촉의 거점으로 키운다.
3) 철도노선 고속화준비
우리나라 기간이 되는 호남선.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 등은 복복선화를 계획한다. 기존
철도노선의 고속화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장항선은 서해안도속도로의 축 따라 남북
을 잇는 철도축이 되도록 한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을 잇는 통과지역으로서 노선을 마련한다. 현재 계획된 고속철
도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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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남해안 개발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겨냥해서 서남해안에 개발가능한 항만도시 터를 마련한다.
■ 지방행정
1) 지방행정제도 1안
도와 광역시자치구 없애고 지방자치단체를 같은 계층으로 일원화하고 현재 도에 해당기
구는 자지체의 조정기능으로서 협의체를 둔다.
2) 지방행정제도 2안





박우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동북아관계, 국토 도시정책 및 행정체계
제4차 국토계획의 기간인 21세기 동북아 관계를 전망해 보면 한, 중, 일은 물론 러시아
의 극동지역 관계가 훨씬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지속적 개방화 정책 실시와
함께 상해가 중국경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일본은 탈구환아(脫歐環亞)를 통해
아시아 경제를 무대로 재도약의 도약을 도모하여 일본해 국토축을 육성하여 환동해권
진출의 중심축으로 삼으려는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경제특구의 성장을 추
진함과 동시에 하바로브르크가 러시아 극동지역이 중심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
한 전망을 토대로 BESETO의 역할이 부각되겠으나 점차 이를 초월한 관계로 확대되어
BESETO에 하바로브스크와 상해를 포함한 BESETO-KHA-SHA의 관계로 발전하리라고
본다. 여기에 일본 요시다 교수의 한일해저터널 프로젝트의 제안을 접목시키면 제4차
국토계획은 동북아의 중심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반도의 기능이 재편되는 국토개조
전략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의 중심기능으로서의 국토개조 전략의 준비과정으로 주요과제를 국토도시정책적
측면과 삶의 질의 측면과 행정체계적 측면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국토도시정책적 과제
국토도시정책적 과제를 살펴보자면 Glocalization의 수용을 위해 하의상달식의 계획수립
이 필요하고 단순히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기능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치단체의 지역단체
의 지역사정과 여건을 고려한 각계 각층의 광범한 의견수렴으로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BESETO-KHA-SHA의 연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또한 BESETO-KHA-SHA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확보가 시급
하므로 중앙정부는 전국단위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원활히 제공하고 자치단체들은 정보
화사업을 추진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분담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남북 통합국토의 실효성과 남북관계의 개선을 고려하여 제3차 국토계획의 평화시
구상처럼 현실성이 적은 정책이 아니라 보다 현실성 있는 평화공단의 설립 및 단절된
대륙연결철도의 회복을 통해 통일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노력이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삶의 질에 과한 과제
계획의 근본적 문제로 누구를 위한 계획인가를 고려하여 인간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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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시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반성을 통해 인간성 회복을 위한 쾌적한 도시공간 및 보
행자 적용공간 또는 휴식공간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성의 차이로 인한 필요공
간의 도시계획적 측면을 고려하고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성별, 연령별 고려를 통한 계
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거기준을 확립하고 개념을 명확히 하여 주택의 양적, 질적 수
준을 높이는 신도시 건설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분산형 교통망 체계
와 시민참여가 중요 요소가 될 것으로 본다.
셋째, 행정체계상의 과제
제4차 국토계획의 성패는 행정체계의 개혁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학
자들간에 논의되었던 사항 중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 특히 강조할 부분만을 선별적으
로 논의해 보면 우선 광역행정체계를 정착시켜야 하는데 여기에는 계약도시제도의 대안
을 고려하고 루르 지방의 지방정부간의 협력체제 모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센티브제도와 계획집행의 평가제도를 확립시켜야 할 것이며 자치단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단순 자매결연수준을 벗어나 경제 및 문화교류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
에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제4차 국토계획은 한반도가 BESETO-KHA-SH A의 중심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는 미래전
망을 반영하여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륙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일본 및 환태
평양 국가들과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대외적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대내적
으로 변화요인을 수용할 물적 인전 기반을 충실히 구축하고 삶의 질의 개선 노력이 필
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도시의 육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중앙정부가





행정개혁과 연계한 국토계획의 수립
1. 행정계층 축소 등 행정개혁의 방향과 맞물린 국토계획 수립 필요
K자형 L자형 등 그것을 앞세운 p ap er p lan 보다는 구체적인 achiev e p lan이 담긴 국토
계획 필요
특히 지방행정 계층을 2단계로 축소하는 행정개혁의 실행이 있는 만큼 국토계획은 이러
한 행정계층 개혁과 연계시킨 p rogram 마련 필요
2. 지자체와의 역할 분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큰 국책사업을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될 필요
따라서 지자체도 나름대로의 계획 수립/ 추진이 가능하도록 국토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
할 필요




독일과 한국 도시 및 계획 비교
저는 독일에서 지역계획을 전공했습니다. 귀국해서 느낀점을 독일과 비교, 간단히 요약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개발이라는 의미가 콘크리트화를 의미하지 않나 하는 느낌입니다. 다시 말
해 개발이란 이름으로 도시의 외연적 확장과 건물의 고층화로 인하여 녹지대나 여가시
설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개발이라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독일 도
시들의 지도를 보면 40~60%가 녹지대로 푸른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공원과 자연보도
구역 등 주민들이 도보로 5분이면 포장되지 않은 도로와 잔디 나무숲으로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 코스로, 가족들이 산책로로, 여가시간을 주부가
보행기에 아기를 태우고 나와 산책을 하는 장면은 마을을 순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개발의 방향은 사람만을 위한 다른 생물은 배재된 또는 다른
생물을 죽이는 개발이 아니라 다른 생물 거미나 벌레, 나비, 벌 등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연상태를 함께 조성하여 도시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녹지기능을 추가하는 즉 개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연을 접하러 굳이 자동차로 이용하여
하루종일 소요되는 도시기능의 분리되는 개발정책이 아니라 녹지공원을 형성하여 도심
에서도 숨을 쉬는 개발이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휴식이라 함은 서울랜
드나 에버랜드와 같이 조용히 휴식을 할 수 있는 자연 그대로가 아닌 시끄럽고 자극적
인 놀이기구가 있어야 하는 등의 개념에서 이제는 조용하고 자연 그대로의 공간이 필요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공부한 도시인 도르트문트 시는 산이 없는 평지입니
다만 곳곳에 자연보호구역이 있어 어린이들이 개구리나 잠자리를 잡으러 생태공원을 찾
는 모습은 비록 남의 나라 얘기지만 너무 부러운 이야기가 아닐까요.
또한 개발이 성인남자들의 시각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성인남자들이
야 직장에서 퇴근하여 술집 등에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지만 하루종일 집안에 있는 주
부들, 먼지가 많은 역이나 길가에서 소일하는 노인들, 집 앞 길가 복잡한 포장도로에서
노는 아이들, 갈곳이 없어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는 청소년, 어디 마땅히 데이트고스 하
나 없는 젊은 연인들은 비록 우리가 한때 만 달러시대에 있었다고는 하나 생활의 질은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삶의 만족도 1위가 방글라데시라는 예를 들지 아
니하더라도 경제원리를 앞세워 이루어지는 개발은 이제 멈추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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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꼭 필요해서 도로를 놓더라도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가로수를 심어 소음방지는 물
론 시각적인 측면 등 환경을 생각하면서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발을 하더라도 환
경적인 측면에서 그만큼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리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삭막한 도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는 낭비적인
개발에서 이제는 산책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자전거도 타고 싶도록 도시녹화 또는 공원
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심의 나대지를 공한지세금으로 콘크리트로 덮게 만들
지 말고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라도 더 심고 하천은 철새들이 찾아 올 수 있게 만들
고 도심에 호수를 조성하여 오리들이 서식하게 만들면 어떨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나라의 대도시는 숨쉴 곳이 없는 콘크리트와 자동차로 여유가 없고 상수의 오염, 토양
의 오염 등 인간만을 위해 개발했는데 이제는 인간마저 황폐화시키는 개발이 이루어지
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국토계획의 수립도 이러한 사고에서 발생했다면 도시개발
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같이 결과는 차라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
니다. 개발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개발




전국토에 생태적인 네트워크 마련
전국토를 생태적인 네트워크를 세워서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국토로 보전, 복
원, 창조해 나가는 생태국토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
는 도시, 국토를 만드는 것이 국토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주시가 1975년도에는 7대 도시였는데 현재는 10위권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전
주시의 위상을 되찾아 주셔서 국토의 균형적인 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전주시 및
전북이 독자적인 광역권으로 되어 국토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국토의 균형적인 계층구조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담댐이라든가 신규 상수보호구역으로 되어질 지역은 절대적인 보전이 필요하므로
휴양공간의 조성을 규제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정서라든가 본성적인 고향의 향수
를 생각할 때 앞으로는 대규모의 댐을 조성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돼야 한다. 시
대착오적인 일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새만금이라든가 시화호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간척지를 통한 국토의
확장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엄청난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
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지역이나 자연공원지역, 고시지역의 자연경관의 향유권을 위하여 경관영향
을 평가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지역과 자연경관지역에서




박종환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다이아몬드형 국토개발
1. 국토개발의 기본전략은 다이아몬드형 으로 해야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개발 계획의 실시 결과 지나친 경부축선상의 집적은 물론
경부 호남축을 연결하는 일명 Y자축이니 T자축이니 최근에는 또 해안을 연결하는 U자
축이니 하는 개발축이 많이 대두되었고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번 4차 계획에서는 다이
아몬드형 으로 국토개발 계획을 하였으면 한다.
다이아몬드권이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권, 부산 울산 포항을 연결하는 권, 마지막
으로 군산 전주 대전을 중심으로한 권으로 4개의 대권을 중심으로한 다이야몬드형 개발
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개발전략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로는
첫째, 국토의 규모로 보아 4대 거점은 분산과 집중의 양면적 요건을 충족할 최적 거점
이라는 것이다.
둘째, 4대 기간항구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업의 개방형 개발 방식에 상
응할 수 있는 동시에 앞으로의 국제화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4대 기간항구를 중심으로한 4대 거점별 자기 완결적 경제권 형성은 국가 안보상
에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넷째, 4대 거점의 세력권이 대체로 모든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까닭에 지역감정을 자극
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의 국토개발은 균형 개발이라는 측면이 고려되
어야 한다고 볼 때 더욱 필요한 것이다.
2. 교육관련 계획에 대하여
우리의 교육은 이제 양적인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인 비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
된다.
최근 지상 보도에 의하면 전북과 제주도의 경우로 기억되는데 이미 고등학교 졸업생의
수가 대학입학 정원수를 밑돌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추세는 곧 전국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한 국토계획이 되어야 한다.
첫째, 전국의 국립대학부터 조정하고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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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의 경우 국립대학으로 경북대 안동대 금오공대 상주산업대가 있는데 이들을
각각 안동 구미 상주의 경북대학의 지역캠퍼스로 하여 경북대학교로 통합하고 과별 정
원도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래의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고 이 것
이 성공적이라면 사립대학도 자연스럽게 뒤따르리라 생각된다.
둘째, 모든 교육은 수요자를 고려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하나의 예로 경북의 경우 청송 영양군 지역의 전체 학생수는 본인이 근무하는 한 학
교의 학생 수 만도 못하다. 학생의 절대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2곳 교육장이 2명으
로 엄청난 고비용 저효율의 교육기구다. 학생수가 적은 지역 교육청은 통합하고 학생수가 많
은 지역과 학교는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국토계획이 되어야 한다.
3. 국토개발은 주변국가와 관계발전도 포함되는 계획이어야 한다.
1 2차에 걸친 국토 종합개발계획은 전혀 이러한 내용이 없었으며 3차에 통일 대비 국토
기반 조성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예를 든다면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금강산 지구 개발이라든지 유라시아를 연결
물류 확대를 위한 대륙횡단 철도 건설이라든지 한 일간 해저터널 건설 환황해 환동해 경제권




박태권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제안1 : 공공사업 타장성 조사를 위한 경제분석기법의 재정립
현재 정부의 경제연구소 및 용역업체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사업 타당성조사를 위
한 분석기법들을 총망라하여 재평가한 후 한국건설산업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경제분석
기법과 경제분석 업무 흐름을 재정립하여 제시하고 건설산업에 적용할 경제지표는 재경
부와 반드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건설산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활용토록해
야 하며 아울러 국가경제성장과 국토개발 추진상황에 따른 단계별 경제분석 방안 이
제시되어야만 현재 610개의 용역업체가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
당성 분석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가능 할 뿐만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위한 국토사업의 경
제적 특히 경제지표를 제시할 때는 앞으로 남북통일을 전제하거나 국민소득 20,000불
도래 시기와 장래 수송량 증대전망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제안 2 : 타당성조사의 항목 및 기준과 경제지표 재정비
통일된 타당성조사의 항목 및 기준이 없어 조사항목이 부문별 사업별로 제 각각 적용되
고 있으므로 평가기간 사회적 할인(기회비용)을 사업비용 및 편익액 산정기준 등이 조
속히 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경제분석 업무중 사회적 할인율이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별로 10~13%로 제 각각 적용되고 있으므로 B/ C
Ratio나 IRR평가가 부적절하게 산정되고 있으니 정책입안자들로부터 타당성조사결과에
대하여 의혹을 받게되고 국제적으로도 신뢰도가 없는 사업타당성 보고서가 작성되어 왔
던 것이다.
제안 3 : 공공사업 추진절차 재정립과 선보상 후착공 시행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사업추진절차에 있어 「사업의 기본구
상 및 계획」과 「타당성 조사」 다음에 정부 또는 발주처는 「사업시행 여부와 우선순
위를 설정」하고 사업계획을 승인(정부예산편성 포함)한 후 기본설계를 착수 완료하고
그 성과품(1/ 1200중심선 포함)을 근거로 하여 공사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즉시 용지보
상업무와 실시 설계를 착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현재 정부에서 간곡히 갈망하는
선보상 후착공토록하여 민원과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국고낭비를 적극 예방하여야 한
다. 그리고 공공사업의 기본구상 및 계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
공사발주 및 착공 완공에 이어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순서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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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절차를 다시 심층분석하고 각 절차의 과정마다 엄격한 검증과 Screen을 하고 철저
히 확인 점검하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는 바 기본구상 및 계획(예비타당성조사 포함)
은 정부나 국토연구원에서 전문가에 의해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Data Base 구축은
물론 전문용 전산화(프로그램개발)가 반드시 적극 추진되어야 하겠다.
또한 현행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는 발주처에 따라 함께 집행하는 경우와 분리 발주하
는 경우(외국차관사업)등이 있는데 앞으로는 타당성조사까지는 사업타당성 우선순위 결
정과 사업시행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단계로 하고 기본설계부터는 사업계획승인을 득하
게 되므로 사업집행 단계가 되고 이어서 용지보상과 실시설계가 착수되는 것이다.
타당성조사에서는 경제적 타당성과 기술검토로는 설계기준과 최적노선을 1/ 5000항측
측량에 의한 중심선이 설정되고 이를 고시하여 현재 정부가 간곡하게 바라고 있는 착공
전에 선보상 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용지측량(지적측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Screen된 대상사업이 기본설계 시행단계에서 중심선이 설정
고시 되도록 가칭 공공사업 효율성에 관한 특별법 에 반영되어야만 공공사업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므로 국토연구원에서 다방면으로 깊이 검토하여 세부방안을 마
련하여 특별법이 훌륭히 제정되도록 조치 요망.
제안 4 : 미래 땅과 맑은 물의 보호를 위한 국토개발계획 지침
미래 땅 산악지 보호와 맑은 물 및 지하수 보존을 위한 자연보호와 국토개발계획과의
고려사항을 집약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중소규모 댐 건설과 도로망 및 철도망 계획
수립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및 방향을 설정 제시 요망하며 가칭 특별법 제정시에 반영
되도록 건의함.
특히 예를 들면 약 2,000만 인구 수도권의 젖줄인 미래 땅 강원도의 산악지가 품고 있
는 천해의 무궁한 맑은 물과 지하수를 적극 보존하는 방향은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단편
적인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모든 산악지의 지질 토질조사와 지형조건 및 수리수문조건
등을 범국가적으로 객관성 있게 면밀히 조사하여 적재적소에 맑은 물을 담을 중소규모
의 댐을 기술적 경제적으로 규모 있게 설치하여 강우기와 강설기에 내린 비와 눈의 표
면수와 지하수를 자연 그대로 깨끗하고 맑게 보존하는 것이다. 표면수와 지하수를 맑고
깨끗하게 보존하는 방법은 모든 산악지의 표토 30~50cm 표토층 속에 미생물과 벌레들
이 오염되지 않고 서식될 수 있도록 구릉지별로 구역을 사전에 구획(zonin g)하여 오솔
길, 산길, 보도통행로, 일반자동차로와 고속도로 그리고 철도 등이 생태보존차원으로 미
리미리 깊이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계획지침이 마련되
어야 하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미래 땅 금수강산은 적절하게 국토개발이 되면서도
영원히 오염되지 않고 깊은 산 속의 냉수어, 유실수와 고산지대의 산채 야채 등을 우리
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하게 공유하며 국내외 모든 관광객이 맑은 물 찾아 원시림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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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진 깊은 산 속에 모여들어 냉천 온천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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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연근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통일 교통에 관한 의견
통일의 가능성을 두고 방안들이 검토되었으면 함
교통부문에선 방안의 평가기준이 Safety 가 우선되었으면 함. 그 다음이 congestion 해소가
될 것으로 봄.
관광자원개발지구 남발보다는 feasibility를 고려하여 그 수를 제한하 transportation
accessibility를 증진시키는 방안이 필요.
인천국제공항 접근로가 길고 접근교통수단 및 route가 다양하지 못해 공항기능수행(국제 hub
공항)에 애로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미진점 보완이 시급하다고 봄.
교통부분/ 물류부문에서 internodal 연계성 강화, 노선망의 hub and spoke 구현이 초점이 되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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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호(경북 영주시 휴천3동)
1. 제3차 국토종합계획 에서 부진했던 幹線道路網의 확충에 관하여
9×7 전국격자형 간선 도로망 구축에 있어서 7개의 남북축 보다는 9개의 동서축 달성율이 현
저히 부진함. 이는 동서간 물류유통을 방해하여 <경부축>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역할을 감
당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계획된 동서축 9개 간선도로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2. 통일 대비의 주거 공간 확보에 대하여
독일 등지의 예에서 보듯이 통일이 되면 대도시(특히 수도)로의 갑작스런 인구 집중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를 분산시킬 주거 공간 확보가 절실함. 통일 직후의 유동인구는
그 성향에 따라 농촌 지역에 정착하기란 어려우므로 대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외곽 지
대에 전용 전철을 개설하여 인구를 분산시켜야 할 것임.
3. 국토 동북부 낙후지역 개발에 관하여
산악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 여가 수요의 증대에 대처한다고 하지만 이 지역은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청정 지역이다. 이 지역의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 도
로를 확충한다면 이곳 역시 청정 지역으로 남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지역의 개발은 일정한 지역에 점형 국민여가 지대(관광 마을)를 개발하되 접근 방법
은 철도가 유일한 방법이 되도록 하여 오염도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소위 풍광이 수려
한 지역의 봉우리를 연결하는 Sky Lin e 관광 열차 를 만들어 자동차 접근을 최소화시
켜야 이 지역을 보존할 수가 있을 것이다.
<관광 마을>은 체험적 교육을 바탕으로 개발하여 국민여가 활용 본래의 의미에 충실하





그간의 국토계획은 다양한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 그 동안의 국토계획의 목표가 지역의 균형개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경
기지역을 포함하는 수도권으로의 집중현상과 각 권역별 대도시로의 집중현상은 한층 가
중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4차 국토계획의 수립에서는 과거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한 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어 이를 위해서는 과거 국토계획의 실패요인들을 검토해 보
는 사전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 주요 실패요인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 첫번째 요인은 권위적인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있다. 즉, 행정위주의 계획수립으로
인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들 역시 계
획에 반영되기보다는 걸림돌로 치부되어 버림으로써 많은 민원 발생의 원인을 제공해
왔다.
두 번째는 유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도시들의 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하였
다. 지금까지의 계획은 미개발지역의 성장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보다는 기
존개발지의 규제를 통한 미개발지의 성장을 유도하려는 정책을 펴 왔다. 그러나 기존개
발지들의 규제를 통한 미개발지의 성장을 유도하려는 정책을 펴 왔다.
그러나 기존개발지들의 성장잠재력을 국토계획에 의해 인위적으로 막아내는 것에는 한
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지역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것
이다.
세번째로 계획의 일관성이 부족했다. 물론 국토계획이 장기계획이란 점과 우리나라의
급속한 성장을 고려한다면 능동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지만, 그 능동성이 지
나칠 경우 계획의 방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함에도 우리나라의 국토계획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그 정권의 목적에 맞추어 변질되어 온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경제성과 문화적 다양성이 포함되고
지역특성을 담은 제도적 장치
첫째, 지금까지 수립 시행되어 온 국토계획의 기조는 주로 국토를 물리적인 경제생활
의 토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측면이 지배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제4차 국토계획 의 기조는 경제적 토대의 개선과 더불어 문화적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국토의 물리적 기
반의 확충만이 아니라 삶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가수준의 국토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지역별(시 도 혹은 시 군 구) 특성이 충분
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국토계획이 남의 나라일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아이디어들이 제시 수용되어 이전과는 다른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그리고 바람
직한 제4차 국토계획 이 수립 시행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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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호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농촌과 도시의 격차 줄이기
저는 국토연구원에서 매월 발간돼는 국토 를 정기구독하고 있습니다. 국토 를 통해서
또는 저의 전공과 관련된 부분에 접하면서, 지금까지의 국토개발이 주로 도시만을 대상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립 을 위한 아
이디어 공모에서도 소주제에는 농촌을 찾아 볼 수 없지만 도시권 또는 도시는 눈에 띄
는군요.
점차 생활터전으로써의 매력을 잃어가고 도시의 흡인요인에 의해 점차 쇠퇴하고 있는
농촌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봅니다. 답사를 위해 전국의 농촌 및 도시 등의
인프라, 주거여건 등이 재대로 구비되지 않은 지역을 둘러 볼 때마다 우리나라의 국토
개발을 도시보다는 농촌에 우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농촌의 여건이 개선




손원일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정책 기술 인력의 육성
먼저 국토개발연구원이 국토연구원으로 개칭된 것은 가장 적합한 명칭이라는 생각이 듭
니다. 대학 때 도서관에서 월간정기간행물의 용어해설이 새롭고 유익해서 눈길을 끌었
으므로 독자가 되었고, 도로교통시설에 관련된 업무를 시작하면서 정회원으로 가입하였
고, 책장에 월간 국토 를 정리하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졸업, 대학원, 취
업과정을 거치면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정보 제공처로 저의 개인 성장에 크게 한 부분
을 차지해 오고 있습니다.
제4차 국토계획 수립 관련 학회회원 아이디어 공모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자본을 매개로 국토란 그릇에 어떤 행위를 하여 결과물을 남기
게 되는 것이 유형 무형의 문화이고 역사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즉 인간, 자본, 국토
3가지 요소 중 월간 국토 에서 그 동안 상대적으로 가장 소홀하게 다루어져 온 부문이
사람에 대한 부문이라고 감히 소견을 밝히고 싶다.
따라서 제4차 국토계획 수립 에서는 인적요소 특히 기술 정책 전문인력에 대한 육성과
관리방안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가차원의 각종 정책결정 과정을 따라 가면서 기술 정책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쟁점사항에 개인별 주장이나 역할을 분명하게 실명제로 나타내는 방안이 요구됩
니다.
이전의 국토계획과 정책결정에서 가시적인 시간 압축의 효율성과 정치성이 우선 순위를
점하였기 때문에 기술전문인력에 의한 다양하고 활발한 의견의 개진에 따라 전시용이
된 계획이나 정책이 수립되기도 하고, 환경문제 이전에 안전문제에 발목이 잡히기도 하
고, 부실 시설물에 의한 대형참사를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지형조건
과 맞지 않는 고속전철사업을 지켜보면서 기술 정책 전문인적자원의 역할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의 남북 7축과 동서 9축에 의한 주간선축 구축 계획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기서도 기술 정책 전문인력의 부재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의 지형특성상 동서 연결축 도로는 남북 연결축 도로에 비교할 때 거의 주간선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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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벗어난 각종 도로설계기준, 공사비산정, 효과성 평가기준, 그
리고 노선선정과 함께 토지이용과 안전 측면에서 동일한 비중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결절점(교차점)을 소홀하게 다루어 도로가 건설 후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을 보게 됩니다. 또한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지역업체간의 컨소시옴이란 것이 전
문기술 부문이 무시된 상황에서 자본과 이권의 분배식으로 고착되는 현실에서 전문기술
의 설자리는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제4차 국토계획 수립 에 부쳐서 하고 싶은 말은 정치적 판단, 경제적 판단,
안전 환경적 판단과 함께 기술적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토대 위에
제4차 국토계획이 수립되고 결정되기 바랍니다.






그간의 국토계획은 국토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관련되지 않은 문제들까지)을 포함하는
백과사전이었다. 정치권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관여하는 계획 수립과정의 성격상 어
쩔 수 없는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 어떤 부분이 국가 주도로 시행될 것이고, 어
떤 부분이 장래에 대한 비젼 또는 희망사항인지가 불분명하였으며, 권의 바뀜에 따라
전혀 무관한 새로운 지역개발 전략이 제시되고 추진되는 등 난맥상을 보여 왔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이번부터 수립하지 않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광역사업들을 예산당국과 조율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확실성을 높
여 결정하고, 이를 지방정부에 제시하여 나름대로의 발전방향을 짜게 하는 지표적인 성
격에 그치는 것이 어떤가 한다. 계획가들과 정치가들이 함께 그리는 미래의 장미빛 환
상을 나열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은 일이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계획 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수립하였으면 한
다. IMF 이후 더욱 더 시장 의 힘이 강해지는 마당에 시장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거나
시장에 역행하는 계획은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이며 국민경제적 낭비를 초래한다.
가능하면 이제까지 정책적 문제 로 치부하고 고려되지 않던 문제들을 심도 있게 분석
하여 보면 어떤가 한다. 그린벨트 제도가 오랫동안 문제시 되었지만 이번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될 만한 충분한 연구검토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수도권 규제나 농지보전 등과
같은 문제도 신뢰할 만한 연구성과가 많지 않은 형편인데, 또 다시 정책적 문제 는 거
론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넘어간다면 언젠가 전혀 대비가 없는 상황에서 급진적인 제도
개혁이 있게 될 지 모른다. 매일 하던 주장을 또 다시 나열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다




중소도시 진입구역에 정보안내소와 종합상설판매장 설치
첫째, 중심도시 또는 대도시의 국도(지방도로 포함) 진입구역에 그 지방의 정보를 한 눈
에 볼 수 있는 정보안내소를 설치하고, 동시에 그 곳에 상당수 자동차가 주 정차할 수
있는 광장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도는 주로 통과나 관통 위주의 기능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출발지에
서 목적지로 곧장 직행하는 관광이나 여행이 대부분이다. 호기심이나 흥미를 갖고 그
지역의 정보를 차분하게 얻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어서 그냥 스쳐버리기 십상이다.
둘째, 종산물과 공산품을 포괄한 그 지방의 특산물을 한 곳에서 판매하는 종합상설 판
매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 특산물 판매장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품목별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며, 특색없는 일반시장이나 판매장이 대부분이어서 소비자나 공급자
모두가 불편과 불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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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준 (목포대학교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물관리와 국제환경분쟁 조정구역설정
물수요에 따른 수자원 합리화 방안
- 해수의 담수화지역 지정
- 수규모 댐건설(식수전용댐 확보)
- 개펄보호를 위한 폐수방류지역 지정
국제간 환경분쟁조정에 따른 구역 설정
- 중국의 폐수방류에 따른 서해안 폐기물 투기지역 설정고려
- 국제오염물 이동에 따른 산성비 방지대책-산림구성(보호림)
- 국도 및 고속도로 주변의 대기오염 방지림지역 설정
환경보호지역 특히 수자원 확보에 의한 댐 조성 시
-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권주장에 따른 구역조정 위원회 설치
- 위원회는 반드시 중앙정부에서 강력히 추진
중국, 일본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전진기지 설정 및 주변 항구의 법정항 승격 및 각종 법
적제도 보완
국토의 변경(매립)에 따른 배후도시의 역할 및 산업지역조정
일본과 같은 바다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한 부도심건설 고려
예) 동경, 오사카 바다 매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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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반 4 2
심상철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기존계획의 문제점과 계획집행에 대한 제안
1. 그 동안 추진되어 왔던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문제점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에 의하여 추진된 국토종합개발 계획은 1972년부터 10년 단위로 추
진이 되어 벌써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입안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국토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된 국가의 최상위 개발계획은
국토의 종합개발이라는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도단위 계획이나 시군 단위 계획의 지표
를 제시하고 국토의 미래상을 그려볼 수 있었으나 국토개발에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몇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그것은 국토개발이라는 화려한 청사진이 계획을 입안하고 초기에는 작성이 되었으나 국
토개발을 마무리하는 실정에서는 계획의 대부분이 실현되지 못하거나 계획의 의도가 변
질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경부축으로 집중된 개발을 다핵화시켜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거나 수도권 개발을
억제한다는 개발의 이념이 올림픽이나 IMF이후의 경제논리에 밀려서 일부 업종의 수도
권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한 예가 될 것이다.
제4차 국토개발을 입안하는 시점에서 국토개발의 주체가 되는 제도나 법이 뒷받침되어
개발의 주체에 대한 체질의 개선이 되지 않는 한 과거의 잘못된 시행착오는 정치나 경
제의 논리에 밀려서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국토개발 종합계획의 골격이나 분야별 세부계획의 비교적 잘 짜여져 있는데 집행
계획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추진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는 세가지 측면에서 볼수가 있는데 제도 법규 제정적인 면을 볼 수가 있다.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토개발 종합계획법이 담아서 추진할 내용이 건교부에서 추진
하기에는 위상이 약하다는 느낌이 든다. 개발 계획의 내용이 대부분 건설분야에 치우치
기 때문에 내용상 건교부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다고 할 수 있으나 건교부에서 추진할
경우 부서간의 협의나 절충과정에서 당초의 계획 이념이 변질될 수가 있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담당부서로 이관되므로 당초의 의도가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립공원이나 하수처리시설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여가공간이나 문화시설은
문화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위생 보건복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며 정보나 통신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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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에서 관장하고 예산은 재경부나 기획 예산처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건교부에
서 작성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이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쳐 골격을 작성했더라도 사업시행
부서가 틀리다는 이야기다.
둘째는 법규문제인데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건설분야에서는 최상위 법이나 집행이나 구
속력이 없고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의무적인 시행 사항이 되지 못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적인 법규는 실제 시행과정에서 많은 법과 상충작용을 일으킨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수도법상의 상수도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법
상의 군사시설 보호지역, 문화재 보존법상의 문화재보호구역, 농지법상의 농업진흥지역
등으로 필요 없이 중복지정이 되어 있고 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수십가지의 인허가를 거
치다 보면 5~6년이 소요되어 국토건설 종합개발 계획상의 계획이념을 가시적으로 사업
화하자면 복잡한 인허가 때문에 계획 기간내 시행하기가 어렵다.
또한 개발지역과 보존지역의 지나치게 경직된 토지이용 규제는 지주나 지역주민에게 사
유재산의 규제나 지역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야
기시키고 있다.
토지이용상의 혼합지역을 검토하듯이 선별적인 개발이나 보존을 기능적으로 허용하여
무책임하게 책상에 앉아 도면에 색깔을 칠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강원도 지역은 보존 및 여가지대를 지정하여 상징적인 규제를 하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
주민의 상대적인 지역 경제의 낙후성을 초래하여 주민의 원성을 사고 부산 경남지역은
과도하게 개발된 탓에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셋째 재원의 문제인데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재원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그림에 불
과할 것이다. 각 부처나 기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미 예산이 책정된 사업을 국토종
합개발계획에 포함시킨 나머지 신규사업은 기획 예산처나 재경부에서 새로 예산을 따내
야 하는데 과연 IMF상황에서 예산이 순조롭게 책정될 것 같지가 않다. 과거에도 재경
원에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아이디어는 좋으나 사장된 사업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원
활한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만 성공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시화 시킬수 있을 것이다.
2. 강력한 집행계획의 시행을 위한 몇가지 제안
1) 제도적인 측면
건교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킴
재경부나 통일부가 과거에 부총리급으로 타 부처에 비하여 위상이 한 단계 높았듯이 건
교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켜 타 사업부서를 총괄적으로 관할하
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수 있을 것이다. 국토건설 종합계획의 내용이
대부분 건교부의 사업내용으로 한정되므로 굳이 종합계획의 내용이 대부분 건교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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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내용으로 한정되므로 굳이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타 부처의 반
발도 있을 수 있으나 교육, 문화, 복지, 재정 등 소프트한 측면을 제외한 국가예산에서
약 40%를 차지하고 건설부분의 예산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토건설 종합기획단을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별도 설치하는 방안, 건교부에서 시행하
는 도로, 상하수도, 댐, 도시건설, 항만 등 실제 개발사업 시행을 제외하고 기획이나 계
획업무에 해당이 되는 총리실 산하의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종합적인 기획업무는 추진
하도록 한다.
이 경우 실제 사업은 각 담당 부처에서 시행하므로 현실적인 사업 추진을 관장 할 수
없으나 종합적인 추진은 보다 강력하게 시행할 수가 있을 것이나 청와대의 산하기관으
로 대통령 직속기구를 국토건설종합기획단을 설치 가장 바람직하고 강력한 추진기구가
될 것이나 대통령임기와 국토건설 종합계획과의 기간이 맞지 않고 자문이나 견제가 없
는 독주가 예상된다.
2) 법규적인 측면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에 법적인 구속력을 부가하여 최상위법이 법적 구속력을 갖춤으로
써 보다 실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으나 기획단계에서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상세
한 집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계획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음.
따라서 재정지원, 절대 보존지구 설정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되어야할 부문에 법적
구속력을 부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사업시행을 위한 개별법에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반영하도록 의무화시킴. 국가계획인 국
토건설 종합계획법이 도계획, 군계획을 거쳐서 도시계획, 토지용도규제를 법적으로 지정할 경
우 그 의도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획과 사업시행을 위한 법률을 서로
연관시킴.
경직된 토지이용을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지역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소지
가 많음 절대보존 할 곳은 보존하고 상대보존 할 곳은 개발과 본존의 개념을 상황에 따
라 탄력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혼합용도가 적용되야 할 것임
3) 재정적인 측면
국가예산의 증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종합개발계획 예산을 반영.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간은 10년인데 국가의 예산은 1년 단위를 편성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10년의 장기계획 예산을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따라서 국가
예산은 1년 단위를 편성하더라도 예산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 국토종합개발부분의 예산
을 연도별로 반영하여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 반영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하여 국
가예산의 중장기 계획 수립이 법제화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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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개발계획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를 수립,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예
산이 각부처를 나뉘어져 있어 재경원에서는 그 부처의 성격을 보고 예산을 작거나 각
부처에서는 자기네 고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종합개발계획상에 책정된 예산을 삭
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예산을 특별회계로 처리하여 삭감
이나 조정이 되지 않도록하는 방안, 타 부처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방안, 현재 국
가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부처는 국방부이다. 남북이 참여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해
가 부문이나 만약 국가예산의 약40%를 차지하는 국방비가 국토개발 사업비로 전용이
된다면 IMF의 극복이나 SO C 확충이 십년은 단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이 대치되
는 상황에서 남측의 일방적인 군비축소는 안보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남북의 협
력하여 단계적인 군비 축소를 제안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나 북측에서는 예산의 대부분
이 군비로 빠져나가 국민대다수가 식량위기를 겪고 있으며 남측은 IMF상황으로 국가빚
이 200조에 유발하는 남북의 비생산적인 대치정국을 감안한다면 서로가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공존의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21세기 국토구상을 위한 제안
국토연구원에서 시안으로 작성한 「21세기 국토구상(안)」에 대하여 남북과 동북아가
하나가된 종합적인 개발구상에 대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 대하여 감명을
받는다. 과거 우리의 영토였고 21세기에는 통일한국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었
으나 국토개발의 장기목표가 참신하지 못하고 목표설정의 과정이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느낌도 받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동안 그려왔던 좋은 개발의 밑그림이 그림으로 끝나버
렸다는 아쉬움과 계획이 실현되지 못한 문제의 대부분이 계획의 이념보다는 계획을 실
현하는 주체의 제도적인 문제에 있다고 생각할 때 계획수행의 제도적인 문제가 개선되
지 않는다면 과거의 시행착오는 계속 반복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정치적으로 남북이
화해의 분위기를 발전되어 군사비에 소모되는 비용의 일부라도 국토건설의 사업비로 전
용이 되고 「국토건설종합계획」의 계획 위상이 대통령이나 총리직할 조직으로 격상시
켜 종합적인 기획기능을 갖추고 예산의 중장기적이고 수립된 예산의 확실한 지원이 보
장이 될 때 과거의 청사진으로 끝났던 계획이 활력있게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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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국토골격의 방향과 지역개발 방법론
1. 국토골격방향
1) 배경
한민족의 옛기개 회복으로 미래의 커다란 비전을 제시하자
옛 고구려 및 발해의 영토가 우리의 영토이었음을 상기하면서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
및 연변조선족 자치영토에 대한 연관계획 수립
향후21세기에 대비한 영토확대
현재는 우리 영토가 아니나 민족개념에서의 국토 확장 의미
경쟁력 제고




지역별 개발방향을 좀 더 현실적으로 계획하고 도면 등을 통해 구체화
국가차원에서의 주요기능의 조정
주요기능에 대하여는 복수안을 마련하고 우선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하
여 개발 허용
신에너지, 고령화, 정보화 등 미래사회의 모델을 관광상품으로 활용
일정한 지역에 대해 중국, 일본 및 외국인을 위한 전용단지 개발을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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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렬 (서울시 강서구 발산2동)
정보단지와 자전거 도로의 전국토 network化
미래사회 의사교환체제인 cyber space의 적용을 시범도입키 위한 지역별 순수 cyber space 체
제 적용 단지의 제도적 도입(정보단지 도시)
자전거 도로의 전국토 network化 계획 도입.
DMZ의 특정지구지정의 연구 및 고시.
자동차전용도로의 1km마다의 하부동물통과로 설치 의무화.
외국인 노동학생촌의 지역별 도입.
재택근무 도시의 시범적 운용/ 지정.
자원 GIS지도 전국지도 구축사업.
남북한 에너지 유통구조 구축.




국토에 대한 발상의 전환
21세기 국토계획의 올바른 국토상의 정립에서 출발해야 한다!
통상 국토를 우리 민족의 삶터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국토를 인간생활에 유익하도
록 가꾸어 왔다. 그러나 국토는 무생물적 삶의 공간을 넘어 생명체적 의미와 가치를 지
닌 실체이다. 과거 조상들은 국토를 스승삼아 자신을 수양하기도 했으며 부단히 국토를
순례하며 그 속에서 가르침을 배우고자 했다.
현재 우리 국토는 급격한 근대화 과정 속에서 인간의 욕망에 봉사하는 하잘 것 없는 존
재로 전락해 버린 느낌이다. 모든 것은 인간이 우선이었고 국토는 그 다음에 고려되었
다. 국토사랑이란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었다. 자기 국토에 대한 의미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 역사는 바로 세우려 하면서 국토는 바로 세우려 하지 않는지? 우리 국토가 지닌
의미를 캐고 이를 대중적으로 선도해야 한다. 제아무리 훌륭한 국토계획도 일반대중의
이해와 참여가 배제된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국토는 단순한 삶의 공간을 넘어
서 인간의 친구이자 동반자이며 때로는 인간의 스승역할도 하는 다정한 국토상을 정립
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곳곳에 뻗어내린 산줄기, 그 사이를 흐르는 강물들, 국토의 3면에 연한 광활한
바다, 이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온갖 생물들이 그 자체로서 존재의의와 가치를 지닌다.
이를 제대로 인식하는 작업이 국토 바로 세우기의 출발이다.
국토의 구체적인 각부분에서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
보다 국토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올바른 국토상을 정립할 작업이 21세기 국토계획





탈도시화에 대비하여 지역별(도시) 환경대표를 만들어 su stain abiliery가 유지되는 가를
다양성이나 d en sity cost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21C의 안주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의 도시나 도시계획, 교통계획 등은 너무 양적 위주의 배치에만 신경쓴게 아닌가
생각된다.
인간의 삶의 길을 가눌 수 있도록 하는 질적인 국토계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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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완종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국토계획에 시나리오 개념 도입
국토계획에 시나리오 계획개념이 도입되었으면 한다.
애초부터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복수 혹은 세개안을 상황을 가정하여 수립해 놓는다. 수행기법상
번거롭고 어려울지 모르나 적용성과 시간변화에 따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는 데서 고
려되었으면 한다.
통일과 관련된 세부국토계획이 상황설정별로 있어야겠다.
예) 상황설정 : 현존 / 반통일 / 완전통일
아니면 4차 국토계획의 기조에서는 상기상황중 어느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인지를 사전에
밝혀가면서 정책논리를 펴 나갔으면 좋겠다.
예) 특히 국토연접지계획이 있어야겠다.
남북한을 가르고 있는 휴전선(DMZ)의 개발도 사전에 완전개발 혹은 개발구역/ 보전개
발구역/ 완전보전구역으로 방침이 서야 할 것이다.
예) 북한국토계획과의 정보교류에 의한 계획 가능성이 있는 지, 아니면 염두에 둔 대응
적계획을 수립하여야할 것이다.
세가지 부문(육 해 공)의 결절지를 잘 구성해서 걸맞는 기능과 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생태계파괴가 있다고 말이 많지만 이미 진척된 새만금지구에 21C에 우주발사를 할
수 있는 우주발사기지와 우주센타 등의 공간을 확보해 두자. 넓은 평탄지가 필요될
것이므로 안성맞춤이고, 미래에 요구되는 고품격기능공간으로 두어서 농지로 사용하
는 이상으로의 활용을 추구했으면 한다.
미래지향적 국토공간개발과 신개발을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 그 신개념은
첫째, 지하공간의 본격적 개발이다.
둘째, 해상, 해중, 해저 공간의 개발이다.
셋째, 우주도시의 개발이다. 이의 전초기지가 새만금 우주센타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 즉, 이
세 개념의 공통점은 밀폐공간/ 인공환경공간이다. 따라서 국토연구원 한 귀퉁이에서는 국책연
구도 좋지만, 이러한 좀 엉뚱하다 싶은 신개념에 관해 연구할 수 있는 팀 하나 정도는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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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좋겠다.
새로운 정보를 활용한 국가방재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한다.
이미 GIS나 위성통신, 위성기상 등 첨단기기에 의한 고품질 정보가 활용되고 있다. 따
라서 이를 적극 종합적으로 활용한 국토활용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
다. 한가지 더 부탁드리면 국토계획도 앞으로는 위성사진을 통한 도시변화를 모니터링
하며 면밀한 분석결과를 제시해 나가면서 공익을 호소할 수 있다면 효율적일 수 있겠다
고 생각합니다. (G .B와 환경변화를 염두에 두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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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조 (서울시 강남구 일원본동)
관광특구와 도시개발의 우선 순위
우리나라 미래국토의 발전계획에 많은 고심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국토연구원 여러분
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실무경험과 생활환경에서 얻어지는 느낀점들을 두서없이 부끄럽게 생각하면
서 소필드립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관광루트개발과 발전계획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의 관광개발사업, 관광객유치행정, 교통 숙박시설 등을
조명 전제되어야 한다)
도시개발에서는 우선적으로 교통망(자동차로, 인도, 자전거길 구분) 구성과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시설 등이 전제된 택지조성 등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처리에서는 자동차와 사람을 분리하는 (입체교차로 지하보도) 계획이 전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중심부,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각종 도매업종, 가내공장, 소공업소 등 교통혼
잡, 정체를 유발하고 있는 요인들을 과감히 물류지역 이동계획이 필요합니다.(서울
을지로, 왕십리, 청계천 등)
도시 지역개발 시, 문화 지역특성 등을 고려
주거, 업무용건축물의 고도제한, 도시미관 등을 전제가된 개발이 발전적으로 이루워졌으
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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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경남개발연구원)
지방대 육성과 지방행정의 개편
21C 지식 인간 환경 중심 사회를 전제함
지적중심사회를 대비해 교육과 지방행정 부분에 대한 의견을 지시합니다.
1. 교육
농촌 초 중 고 통합을 통한 명문고 육성, 외지 전출 방지
지방대 육성
대안 :
- 시도 중심으로 시군구별 특성화된 소규모 대학으로 육성하고 대학본부는 1개 설치
- 기존 대학간 통폐합 적극 추진
- 국립/ 도립의 경우 학교간 통폐합보다 학과간 통폐합 유도
2. 지방행정
지식관리체제구축-CKO (Chief Kn ow led ge Officer)도입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정부간 관계 고려하여 연계성 위주로 개발
지역인재 할당제 적극 검토-총체적 시행보다 효과면에서 유사한 정책(본사유치, 지역
출신학생 신입채용시 인센티브 제공)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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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계획수립과정
국토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Pan n el의 참여가 모색되어야 함.
각계의 실무자, 교수, 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각 부문별 연구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웃 일본의 경우도 각계의 순수한 발전적 모임의 Pann el화를 통해 계획의 실천적 방안
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목표와 수단의 구체적 연결고리를 제시하는 틀
국토골격을 정하고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국토계획의 수립은 단지 가로망의 패턴이나 정
책의 일관된 목표나열에 그쳐서는 안되며 각계의 이익의 상충관계 조정에 그쳐서도 안
될 것임.
미래를 전망하는 경제,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한 국제적 감각의 예측이 선행
정책수요의 적절한 예측과(단지 공약중심이 아닌) 이에 대한 list의 정리와 사업주체
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가시화 할 수요자 측면에서의 사업추진관련 조사를 병행하
여 정책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및 효과예측에 근거한 사업추진의 틀 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정보의 공론화와 국토개발을 단순한 투기의 장 으로 더 이
상 인식하지 않는 선진 행정의 노력이 선행
IMF체제 이후 외국의 자본과 기술이 넘쳐 들어오면서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제 사업에 외국인과의 합작개발의 노력이 도처에 발생하면서 종전의 삶의 질에 대한
우리의 기준과 공공서비스의 공공부문에서의 공급논리 등이 새로 전면 재조정되어야
할 시점으로 인식 됨.
특히 환경시설 등의 공공서비스와 종전에 공공부문에 의해 공급되던 각종 SOC사업의
IN FRA구축과정에서 비용과 수익을 단순히 공공과 민간이란 이분법적 시각에서 사업자
체의 구조적 분석을 통한 서비스의 공급논리하에 정책사업을 결정하고 합작의 새로운
틀 속에서 다양한 사업주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획수립으로 사업참여의 동기




중국관련 국토정책과 남해안 개발
對 중국관련 국토정책의 미비
서해안 고속도로의 완공과 더불어 미래의 시장인 중국과 관련된 국토정책내지 개발정책
이 미비 동남권과 비교해서
남해안 개발에 대한 정책미비
서해안시대 동해안시대 그리고 남해안 시대의 정책부재내지 미비,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의 두기관과의 협의내지 협동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Integratest transp ort p olicy의 필요
21세기의 국토 및 교통계획은 in ter m od el tran sp ort n etw ork의 구축 하에 진행되리라
보며 이를 위한 in tegratest tran sp ort p olicy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대두되는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이 요구되는 바 국토계획 내
환경개념을 직접적으로 포함하는 su stain able d ev elop m ent의 개념이 도입,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토, 도시, 교통 부문을 위시하여 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적 계획그룹





기존 국토계획에 관한 소고
1. 그동안 시행된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review
현재와 같은 개발(d ev elop m ent)위주의 계획이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그동안의 계획이 계획가의 전문적 판단에 의한 것 인지, 아니면 외부적인 힘에 의
해 추진된 것인지를 냉철히 검토하여 효율성, 균등성, 합리성 등 기초한 계획요망
거점개발이나 Project 위주적인 개발사업보다 이러한 사업이 가능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고 실제적인 개발사업은 지자체와 개발자가 공동협의하는 방식(과정)을 도입.
2. 국토연구원의 중재
통일이나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계획(대안강구)이 필요하며, 또한
이전에 지역별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국민이 공감하는 느낄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며 국토계획으로 인한 국민에의 기여를 계
량적으로 평가하여 계획에 반영
국토자원에 대한 총량적(질 양) 평가를 통하여 합리적인 계획수립 요망. (보존가치, 개발
잠재력, 보존, 개발하는 대책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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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경남 거제시 아주동)
국가에 의한 국토계획 선도
평소 느끼고 있던 바를 소중한 기회를 얻어 한 줄 올립니다.
요즈음 국토계획 또는 도시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정책이나 논리의 비교가 아닌 힘의 우
선이 강조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만, 사회가치관이 서구화되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
폄하하고, 국가나 도시의 건설은 교육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민의 백년대계임을 생각
하시어 소신을 항상 이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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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에 의한 국토개발계획의 선도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유사한 입지특성을 가
지고 있는 곳은 대부분 비슷한 내용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국토종합계획과 지방도시계획과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것은
지역특성화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간의 동일계획의 중복투자. 특정산업 편
중 등의 문제를 가져와 오히려 지역특성화 달성은 물론 국토의 균형개발을 저해하는 요
소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어느 한 도시가 국가의 전체 계획에서 정한 몇 가지 성격에 한정되어 개발될 수는
없으며, 도시의 다양성을 살리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예로 해안 또는 임항지
역에 도시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①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살려 관광산업을 집중육성하
며 ②해안매립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공간이 비교적 좁은 나라에서는 관광권역을 설정하여 belt
화 또는 특정지역 중심의 개발이 바람직하며, 여타의 도시들은 보조거점 또는 내국인
또는 인접권역 대상의 관광시설개발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관광중심도시
로의 지향과는 개념이 다른 것이다.
또한 해안매립(공유수면 매립)은 해당 지자체의 단독계획이 아닌 국가적 관점에서 계획
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지자체의 수익성 증대가 국가적 차원에서 공익의 증대, 산
업의 활성화 등의 관점에서 제한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지자체 중심의 기본계획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지방도시들이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 구체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①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zon e 또는 특정지역 지정 활성화, ②지역 특성화
및 장기 유지 p lan의 수립, ③중복투자 제한(해당 지자체간 사전 조율) 등의 시행에 있
어 국가에 의한 국토개발계획의 주도적 추진이 요구되고 해당 계획에 합치되는 지자체
의 계획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승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계획의 지속성 독창성 제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립 과 관련하여 제가 도시공학을 공부하고 실무에서 느낀 몇가지
사항을 개략적으로 적어보고자 합니다.
계획의 지속성 유지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3차 국토종합계획이 여러가지 이유로 중도에 계획이 폐기되고 보완
계획이 연구발표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는 이에 대한 부분에 결론이 없어 최상위계
획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렸다고 보여집니다.
계획의 독창성 제고
기계획(旣計劃)(1-3차 계획)은 가까운 일본의 국토종합계획의 많은 부분을 도입하여 한
국형 국토종합개발계획으로 자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통일 후의 국토개발계획의 심도 있는 검토
이번 계획에서는 향후 통일대비 국토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줄 아는데 현재 우리나
라는 북한의 국토개발계획 혹은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자료 및 논문이 부족하며 현실적





상향식 개발방식에 따른 상세계획도의 활용
우리나라의 국토개발의 주요 이슈는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지방화의 세계화의 두가지 여
건 속에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국토이용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토개발
의 기조를 국토개발의 균형성, 효율성, 쾌적성, 통합성으로 구분하여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을 계속하여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토개발의 기본구상은 과거부터 하향식(Top d ow n)의 정책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된 시점에서도 지역적인 특성을 갖지 못하는 문제점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토개발의 기본구상을 하향식에서 상향식(Bottom u p )으로 전환기켜 지방화시
대에 지역 특성에 걸맞은 전체적인 국토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향식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추상적이고 소극적이었던 계획방식을 구
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세부적으로 이러한 내용은 도시계획
법의 상세계획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상세계획은 재개발, 일단의 공업단지 조성, 시가지조성사업, 역세권개발 등 지역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이러한 계획기법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상세계획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국토개발의 구상에서 많은 부분에 활용되
지 못한 상세계획부분을 제4차 국토계획 수립 에서 좀더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안정적
인 도시개발제도가 될 수 있도록 수정·변경한다면 좋은 도시개발, 더 나아가서는 국토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상세계획의 내용은 지역의 사업별 구상으로 인한 첨단산업의 입지, 시가지정비 등
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참여, 공공시설부담금 등 여러가지 기법이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제4차 국토계획 수립 에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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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반 57
이원순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문화재 조사와 통일된 국토를 염두한 국토계획
국가대계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계획 수립부터 유
의되어야 합니다. 추진단계에서 문제되어 시비가 일어나거나 수정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건의 드립니다.
첫째, 지상의 문화재와 더불어 지하의 역사적 매장문화에 대한 사전조사를 토대로 종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획수립단계로부터 문화재위원, 역사고고학자들
을 관계자로 참여하는 길이 개방되어야 합니다. 국토개발에 의해 민족문화유산을 파괴
하는 우를 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 부단된 국토의 남부만을 의식하는 국토종합계획이 아니라 통일된 조국을 염두에
둔 계획이어야 할 것입니다. 시행 가능한 부분은 남부만 일 것이나 그 어느날 기어이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때 다시 손을 대야하는 고식적인 계획이 아니라 세계를
내다보는, 통일국가의 번영기반이 될 계획이 수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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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옥 (전남 순천시 연향동)
지방 대도시권 중심의 교통망 정비
1. 지역개발부문
지방화시대를 정착시키고 균형개발 및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수도권으로 집중된 교통
망 체계를 개선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방 대도시(지역거점도시)권 중심 교통망 정비 계
획과 지방 대도시간 교통망 구성의 계획 반영
ex) 철도, 도로망 등
방법예시:호남권(광주)↔영남권(울산),충청권(대전)↔영동권(대구) 등
2. 지하매설물의 완전 정보화(GIS) 장기계획 반영
우선 지역간 위험시설 네트워크 작성(송유관, 가스관 등)·광역상수도 및 도시내(지역
내) 지하매설물의 단계적 완성(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3.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재정비계획 포함) 입안 틀 마련
바다를 낀 지역 : W ater front 개념가미, 연안역 활용 계획 등
농어촌도시 : 전원형 도시 계획 등
배산내륙도시 : 생태공원 계획 등 반영
※다원화 사회 대비 특색 있는 도시계획으로 전환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재정확보 계획 및 투자계획 반영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지방항만, 지방항공(경비행장)의 연도별 추진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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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반 59
이윤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국토계획의 문제점
현재 국토계획은 어떠한 방식으로 수립되는 지를 알지 못하지만 몇 글자 적어보고자 한
다.
기존의 국토계획은 모든 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지침이 되고 개발의 개연성을 부여해
주었다. 하지만 국토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수 많은 테마(국토골격, 지역개발, 산업입지,
환경, 관광, 자원, 교통, 물류, 주택, 토지 등)가 실질적으로 그 만큼의 수요가 있는 지,
또는 개발이 그 지역의 정서에 맞는 지 등의 의구심이 들게 한다. 물론 국토계획은 개
발을 위한 계획은 아니지만 개발(건설)과 관련된 계획은 각 분야(테마) 별로 전국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지역별(권역 또는 도별)로 수요예측과 개발에 올바른 방향 등을 설정하
는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한다고 본다. 예를 들
어 유통단지 개발을 보면 먼저 전국계획을 수립한 후 지역별로 그 수요에 따라 지역별
로 실현 가능한 범위를 선정 상위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너무 많은 계획
수립기간이 소요되는 맹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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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대학원)
기존 계획의 문제점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일반인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그 반영여부를 떠나서 훌
륭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시에 관한 의견을 밝힐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급증으로 인하여 무계획적으로 신도시개발계획을 비롯한 주거
지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지방도시와 농촌을 발전
시키고, 낙후지역을 집중개발, 공단배후도시 등의 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비롯한 전주, 청주, 춘천 지역 등을 특성화함을 과제로 하고 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자발적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성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도
권에 집중되어 인구를 분산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다가 각 도시들의 편익시설 및
교육 문화환경 등이 서울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각 도시들의 특성화 개발이
특별한 incen tive를 주지 않고 분산만을 목표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안양시에 살다가 94년부터 4년 동안 울산광역시로 이사를 가게되어 살아
본 결과 지방이라는 지리적 여건과 정치적인 여건이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도권에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문화공간의 부족이나
정보전달의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3차 개발을 통해 정
보통신 등의 매개체로 하여 지방특성화를 추진하였으나 그 결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을 그 보급률 약 92 %를 목표로 추진
하였으나 주택 미분양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한 것은 더욱더 국토계획이
성공했다고 보기 힘든 일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IMF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9년 말쯤에는 어느 정
도 경기가 풀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나 호전을 관망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합니
다. 경기를 좌우하는 것은 아무래도 서민들의 재산 중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인데 국토계획이 방향에서 주택의 합리적인 공급과 임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
다. 주택건설을 무조건 보급에만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민간차원에서의 공급과 정부차
원에서의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하며 싱가폴의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을 참고로 정
책을 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보화의 경우, 무조건 미개
발지역이 개발을 목적으로 개발여건을 억지로 마련하기 보다는 좁은 국토의 연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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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보 역시 중요한 계획
중 하나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에 미국에서와 같은 P.U .D (Plann ed Units Dev elop m ent)를 장려하여 자율
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그 틀만 정부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면 지금과 같이 무분별하
고 억지로 짜맞추어진 도시개발의 형태는 바뀌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PUD로 지정된 구역안에서는 다양한 주택 유형이 보급되고 충분한 녹지공간이 확
보되어 현재의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효율적인 밀도와 공간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위개발은 상세계획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우
리나라의 국토 및 도시를 큰 골격에서 계획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면 하위





한반도 통일대비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골격형성 필요 예)한반도 수도를 설정 기
본적인 N ETWORK 설정 필요
남북간 지역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필요
→남북간 국토통합대비-물류, 교통 등
남북주민간 소득수준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필요
남북국토통합 경제통합은 필연적으로 남북간 사회통합 문화이질성 극복을 위한 방향
에서 계획수립 필요
북한의 자원 , 인구 , 입지 , 지역성 과 남한의 자원 , 인구 , 입지 , 지역성을 상
호 보완하는 측면의 계획필요.
남한의 서남해안 해안 해양 도서개발과 북한의 산악개발과의 기능적 역할분담과 상
호보완전략개발
통일한반도의 관광개발 기본방향 제시 필요
1. 통일한반도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목표년도 : 2012년
외래관광 인구 수 : 1,500만명
관광외화 수입 : 750억불
관광지출 : 250억불
통일한반도 인구 약 7500만 명을 부양키 위한 관광산업의 역할 증대 필요. 위의 자료를
근간으로 계획 수립 필요.
2. 통일한반도 관광권역 설정
현재 한국의 5대 관광권을 규모 성격 측면에서 잘못된 권역임 통일을 대비하여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관광권역(9대권)과 23개 개발소권의 설정 필요 → 이 개발권역이
제4차 국토계획의 권역과 상호부합되도록 계획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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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 한반도 대비
한반도, 일본, 만주, 극동시베리아 등과의 제관계 설정
(지원, 기술, 물류, 시장 )을 할 수 있는 계획수립 필요
특히, 한반도 인천 → 태안반도 안면도 → 중국 상해
변산반도→화원반도→한려해상으로 연결되는 해상루트를 고려한 계획
↘ ↙
제주
또한 동해벨트와 일본 → 블라디보스톡의 해상루트를 고려한 계획
4. 제4차국토계획의 기본골격은 반드시 관광개발을 고려한 계획 필요
본인의 분석결과 통일한반도 번영을 위한 5대 산업은 (부가가치 유발, 생산유발, 고용유
발 측면을 고려할 때)
전자 통신산업/ 금속기계공업/ 석유 화학공업/
자동차 항공기 위성산업/ 관광산업 임.




행정수도와 수도권 공항의 일원화
1. 국토골격
새로운 국토개발축 형성을 위한 행정수도 또는 중앙행정특별구의 건설
현황 :
- 다극분산형 국토공간의 구성을 위한 새로운 국토개발축의 형성은 적극 고려되어야함
- 선언적 국토개발축의 구상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국토개발축으로서 정보거점이 필요
함
- 특히,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심화에 따른 경제, 사회적 피해는 많은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됨.
- 수도권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액은 국토전체적으로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투자효율성
은 악화됨
-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인 소모적 정책인 수도권 정비방안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함
과제 :
- 행정수도 또는 중앙행정 특별구는 장기간의 분석, 검토와 단계별 추진이 필요함
- 일본의 경우 10여 년에 걸친 논의 끝에 ' 92년 수도이전에 관한 법률 제정
- 독일의 경우 통일 이전까지 본 이외 중앙정부의 헌법재판소, 통계청, 환경청, 노동
부, 중앙은행 등은 각 지방도시에 분산되었으며 현재 베를린으로 일부는 통합됨
※제4차 국토계획에서는 행정수도 또는 중앙행정 특별구의 건설을 위한 기본지침 및
작업반 구성 등 준비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수도권 정비계획 내용 및 체제의 개
편이 불가피함.
2. 교통 :국제교류의 기반강화를 위한 수도권공항의 일원화
현황 :
- 현재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앞두고 김포공항은 국내선 전용으로 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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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시됨
- 2개 공항을 국내선, 국제선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일본의 도오쿄오, 오오사까의 경
우 H u b 기능은 물론 인력 및 장비의 비효율이 막대한 것으로 지적됨.
- 가용토지의 한계에 도달한 수도권에서 김포공항의 국내선 이용이 타당한가는 재검
토되어야함.
과제 :
-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된 인천 국제공항의 Hu b 기능을 활성화하고, 국제교류의 기반
이 불충분한 지방 중소도시의 지원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및 국내선의
통합운영이 필요함
- 인천국제공항은 김포공항과는 달리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하며 시설과 인력의 운용
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음
- 기존의 김포공항은 택지로 개발하여 이에 따른 이익금으로 공항연결 철도 및 고속
철도의 부설을 위한 투자에 충당토록함
※수도권 공항의 일원화 문제는 공항시설 운영효율성 이외 수도권 택지개발 등을 고
려하여 볼 때, 각 분야 전문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교통 : 국제 해상교통망 구성을 위한 제3컨테이너항 건설 및 기존 무역항의 정비
현황 :
- 중국대륙과 만주지역과 북미 등을 잇는 해상화물 수송량은 급증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 추세와 중국의 항구를 고려할 때 Hu b항 개발은 필
수적임
- 기존의 부산과 광양의 경우 21세기 진입시기에 거의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임
과제 :
- 국제해운의 Tru nk-Lin e 을 고려하여 중국교역의 H u b 항(또는 母港)이 될 수 있는
제3의 컨테이너 항구의 개발이 검토되어야함.
- 제 3 Port 는 배후 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새로운 투자가 최소화하며 동시에
파급효과가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후보지의 선정 및 단계별 추진전략이 필요함
- 그리고 기존의 20여개 무역항에 대하여 적절한 기능분담 및 연계를 위한 시설 정비
및 정기항로의 취항 등 적극적인 정비가 필요함
※ 21세기의 동북아 물류거점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중국 교역의 활성화와 기존 교통
시설의 물동량 부하를 감소하기 위한 제3 컨테이너항 건설과 무역항 정비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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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되어야 함.
4. 방재 : 국토 및 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역별 시설별 위험도 평가와 재해대책의 강화
현황 :
- 우리나라는 재해와 재난의 구분에 따른 방재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매우 미진한
실정임
- 방재대책은 예방, 구급, 복구의 3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예방대책는 거의 존재하지 않
으며, 구급대책은 지난 수해에서 보듯이 119 및 민방위대와 민간에 맡겨지며, 복구
대책은 설계도의 작성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순서가 없이 응급복구에 급급
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대형재해가 유발될 수 있는 도시지역에서는 무방비한 상태이며 해외정보교류
는 전무함
과제 :
- 방재의 기본체계를(예방, 구급, 복구) 정보체계와 행정조직에 따라 현대화하도록 개
선함
- 도시계획에서는 지역별 '위험도 평가지표'를(일본 사례) 토대로 수립하고 시행토록하
며, 특히 현행 '재해위험지구'의 판정기준을 강화토록하고, 현재 지가하락 등의 이유
로 공개를 안하고 있는 판정결과는 공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토록 함.
- 교통시설, 통신시설, 위험물 시설 등에 대해서는 위험도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화토록 하며, 해외에서 발생한 사례 및 복구대책을 면밀히 분석
하여야 할 것임
※ 해마다 발생하는 자연적 재해 이외 인위적 재난에 대하여 무방비한 국민생활을 안
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에서는 형식적인 검토 수준에서 벗어나 방재를 적
극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한 위험도 평가와 예방,구급,복구의 방재대책 현
대화는 시급한 과제임.
5. 통일 : <Bio-Tech 연구소를 이용한 민통선 지역의 활용방안>
현황 :
- Bio-Technology 는 21세기 첨단과학분야로서 미래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됨.
- 한반도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종자를 보호하고 육성하여 이를 자원화하는 방안이 강
구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연구개발체제의 미비와 생태적으로 안정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희박함
- 남한의 경우 휴전선 일대의 민통선 지역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서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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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가 높으며 연구개발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난개발에 따른 폐혜
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과제 :
- 농업, 약용, 관상용 등의 식물자원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야생 동식물의 종에 관한
계통적 탐색과 수집, 보존의 우량품종 개발 등을 위한 Bio-Tech 연구소를 민통선 지
역에 설치, 운영함
- 단계별로 연구성과 및 인력의 남북교류를 통하여 한반도 식물정보관리체계를 구축
함




동서간의 새로운 개발출 형성
1. 국토골격(개발축 형성)
3차 국토계획의 수정안을 기조로 해안개발축과 동서개발축을 계속적으로 형성하되, 그
중에서 반도의 불리점(동 서해안 지역간의 원활한 교류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륙지방
의 개발촉진과 해양으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동서간의 새로운 개발축(즉, 군산-포항, 아
산-동해, 신의주-함흥 흥남)이 확대 개발되어야 함(특히 군산-포항 개발축은 영 호남지역
의 상호개발 촉진과 갈등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2. 지역개발
시 도단위의 지역개발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특성(위치, 자연환경, 산업, 문화 등)을 고려
하여 첨단화, 선진화, 쾌적화, 세계화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짜되, 계획수립과정에서 각
지역의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서 진정한 의미의 상향식 지역개발이 되
도록 할 것.
3. 환경
4차 국토개발계획은 기본적으로 국토환경보전을 전제로 할만큼 환경중시적인 계획이 되
도록 할 것. 이를 위해서 하천(수계)과 산지(임상상태)를 고려하여 국토를 (적극)보호구
역, 제한적 개발구역, 개발구역 등으로 3구분하고, 이 위에서 각종 개발(특히, 산업입지
도시개발)이 계획되도록 하는 것이 요망됨.
4. 관광
새로운 관광자원 또는 관광지 개발이 요구됨.
산악국가의 이점을 살려 산지를 환경친화적인 관광지( 스위스의 산지관광지 처럼)로 적
극 개발하고,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데도 역점을 둘 것. 참고로,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관광자원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부드럽고 수려한 산이 많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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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
항공교통체계를 세계적 지방화(또는 지방의 세계화)시대에 맞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
즉, 현재 각 시 도에서 공항의 국제화(국제공항) 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는 시 도 단위
지역의 제한된 항공수요로 인하여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으
며, 또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등과 같이 대권
역 단위별로 각각 하나의 hu b공항(세계의 각 대륙과 항공노선이 연결될 수 있는 규모)
을 건설하고, 이 hu b 공항과 각 권역내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고속도로)을 건설
함으로써, 전국이 서울(김포나 인천국제공항)을 거치지 않고 세계로 열린 시대를 실현할
수 있음.
6. 기타
국토계획 국토경관 을 추가하여 국토의 자연 및 인공환경(각종 건축물과 도로, 농경지,
도시 등)을 깨끗하고, 아름답고, 한국적인 미(美)가 담긴 경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요구
됨(예, 스위스, 독일). 국토경관은 한국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데 가장 효과가 크며, 또
한 훌륭한 (가장 대표적인) 관광자원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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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환동해안 지역 관광 개발계획
한민족의 장래 VISION을 제시하기 위하여 많은 심혈을 쏟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일 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는 편지를 받고는 제가
1995년도에 추진했던 속초시 미래도시 기본구상에 대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었
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당시 저희 연구팀들이 만들었던 보고서 1부를 첨부해서 보
내드립니다.
당시 이런 구상을 하게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동해안 지역(속초→나진, 선봉→블
라디보스톡→사할린→니이가타→후쿠오카→부산→ 속초)에 관광거점을 만들어 5,000톤
규모의 관광유람선을 만들어 띄운다면 , 설악산과 금강산의 연계개발을 위해 준비한
다면 , 그리고 서울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철도가 건설된다면 하는 조건을 놓고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만들었던 보고서입니다.
4년 전에 이를 실행하기 위해 속초시, 해운항만청의 일부 관계자에게 보고를 하기도 했
지만 속초 동명항의 방파제 확장을 위한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지 못하여 이 프로
젝트를 실현시키지 못했으나, 지금 금강산 관광이 실현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생각하
면 저희들의 구상이 실현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긍지를 갖기도 합니다.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내어 전반적인 사항
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는 도시계획을 전공하였으며 경력으로는 도시계
획 설계업체에서 8년, 동부그룹 기조실에서 5년간 신규사업개발 및 계열사 업무조정을
하였으며, 1995년부터는 동부건설 SO C팀 및 투자 기획부 팀장을 지냈습니다. 이후 1998
년 1월에 퇴직하여 지금은 W IN 21(주)라는 프로젝트개발 컨설팅을 하는 조그마한 업체
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속초도시미래구상은 여려 가지 프로젝트가 연결되어 있는 아주 좋은 프로젝트라





국토계획의 위상과 그에따른 세부내용
저는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 연구실의 석사 이호석입니다. 귀
연구원에서 국토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에 응하고자, 제가 평소 국토계획에 대해 가지
고 있던 생각을 몇 글자 적어보았습니다. 국토계획에 대한 저의 바램을 ①국토계획의
위상에 대한 소고 ② 위상에 따른 계획의 내용 ③계획의 형식으로 나누어 언급하였습니
다. 사례로 독일을 약간 언급하였는데, 이 내용들은 지난 여름 교수님과 함께 독일의 계
획전문가들과 토론하여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의 시발적이 되는 단위계획인 생활권계획을 연구한 것이 저의 논문
인데, 국토계획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지는 않았
지만, 저의 연구가 계획의 내용을 다루는 방법적인 연구나 기타 다른 측면에서 공유가
능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바, 저의 논문의 요약과 논문을 보내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계획에 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시어, 국토를 사랑하고 아끼는 계획을 통하여 아
름다운 국토를 후손들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귀 연구원의 연구가 잘 진행되기를 기원
합니다.
1. 國土計劃의 位相에 대한 再考
1)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계획의 위상
과거 경제성장을 지향하던 중앙정부주도의 국가체제로부터 공동체의 개개인이 중시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중앙정부주도하에서는 국가가 모든 분야
를 직접 계획하고, 지방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따라가는 하향식 계획체계가 효과적이었
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는 개개인이 존중되는 공동체에 대한 계획이 중심이 되는 계
획체계, 즉 상향식계획체계가 중요시 되어야 한다.
국토를 다루는 계획은 국토차원의 전국계획에서부터 도시차원의 생활권계획에 이르기까
지 그 종류가 다양한데, 이 중 생활권계획은 지역공동체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실질적
으로 단위계획의 기본이며 핵심이 되는 계획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생활
권계획에서부터 시 군계획→도계획→지역계획→국토계획이라는 범위로 확대되어 가는
상향식 계획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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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국토계획에 대한 위상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
리의 국토계획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계획을 수집 종합 조정하는 역할이 아니라, 국
가정책적 측면에서 이미 세워진 틀에 하위계획이 짜맞추어지는 체계이다. 우리는 이론
에서는 하향식 계획을 비판하고, 상향식계획을 지향하면서도 실제는 상위계획의 우월성
속에서 하위계획의 위치를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을 간략히 언급하자면, 국토계획에서 실질적인 활용성이 낮은 도계획(국
토건설종합계획법 제3조④), 시 군계획(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3조⑤)을 기한내에 수립하
여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이를 국토계획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광역 기초
자치단체가 지향하고 있는 미래상을 파악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가차원에서의 원칙을
설정하여야 한다. 설정된 원칙에 각 자치단체간의 상호 모순된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국가가 관장하는 국토계획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가 많은 재원을
들여서 많은 부문에서 독자적으로 계획을 하는 어려움을 경감시킬 것이고, 지방자치단
체의 의견도 존중하게 되는 체계가 될 것이다.
지방자치의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계획체계를 예로 들면,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국토계획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주차원에서 수립하는 공간계획의 원칙만 제시할 뿐
인데, 이는 지방지치시대를 막 열어가는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國土計劃의 計劃的 內容
1) 국토자원의 정확한 파악
계획의 첫출발점은 현재 국토자원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과거에서 현재까지 변화한 시계열적
분석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계획에서 자주 범하는 오류는 많은 부분을 미래를
위한 계획에 할당하고 있어,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적 흐름속에서 현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여, 계획을 공허한 메아리로만 끝나게 하고 많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현황의 파악은 계획의 바탕이 되므로 충실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부족, 기
간제약, 자료시스템의 미비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자
원의 파악을 자료조사 라는 항목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21조와
제22조에서는 국토조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의 국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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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종류 조사의 목적과 항목
기본조사 ·토지분류조사와 자원조사의 기초가 될 토지와 수면의 측량.·토지분류조사와 자원조사의 기준설정을 위한 조사.
토지분류조사
·토지를 이용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위하여,
- 토지의 이용현황,
- 토성 및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
- 기타 주요한 자연적 요소 및 생산력에 관한 조사.
자원조사 ·천연자원의 이용목적에 따라 분류 계량하기 위하여,
- 그 질과 양 및 분포상황에 관한 조사.
전국토에 대한 자원의 현황을 계획내용에 포함시켜 현황파악에 대한 중요성을 하위계획
에 피력하고 자원낭비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인 견지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원칙을 설정
하여야 한다.
2) 개별적인 사업을 전국계획에 포함
계획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은 부존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사
건이 올바르게 나아가야 할 상황 판단에 확고한 힘을 보태주고, 비전문적 상황이 발생
하여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나갈 장애요인을 제거하도록 든든한 잣대 역할을 하는 것
이다. 근래에 주택부족과 교통불편이라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도시개념
과 구별하여 미니 신도시를 건설했는데, 이러한 개별사업이 도시구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즉 개발비용의 부담, 자연지형의 훼손, 도시기반시설의 미비 등의 문제점을 인정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라기 보다 시대적 상황에 임기응변적
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치적 관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사업이 어떤 특정집단에 의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있
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계획을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와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
고, 이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짧은 기간 동안 이룬 것이 놀랍
기만 하다. 이를 법률적, 계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계획이 수정되는, 즉 주객이
전도되는 오류를 많이 보아왔다. 국토계획에는 이러한 단기간에 의해 작성된 개별사업
을 국토계획이라는 전문가적 견지에서 이를 수용하여 계획제도권내에서 토의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3)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현재의 모든 계획은 반드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이다. 법은 현재의 상황을 제어하기에 충분하지만 미래를 위한 대비에는 불충분할지 모
른다. 그래서 많은 법적 재량이 주어지는 계획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래상의 밑그림을
그리는 계획이 법에 의해 많은 제약을 가지는 점 또한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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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토차원의 계획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앞에서 언급되었던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국가의 계획
적 위상을 위해서 정립하기 위한 계획체계와 국토계획의 토대가 되는 도계획 시군계획
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법에 담겨진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수립의 행정절차나 계획내용에 관한 큰
사항만 언급하고 있어 주로 형식적 측면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것이 이론과 실제를
더 괴리시키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선진계획체계를 가진 독일을 예로 들면 법규라
는 틀 속에 계획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계획수립에 필요한 계획이론적 내용까지 포함되
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 계획보고서의 형식
1) 한자를 올바르게 사용하자.
제3차 국토계획의 보고서를 보면 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낱말들을 한자를 사용하고 있
는데, 무조건적인 사용이 계획의 내용의 전문성이나 질적 향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누구나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을 사용하되, ①낱말을 강조하기 위한 곳,
②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곳에 한자를 사용하여 전달효과를 높여야 한다.
<표> 한국과 독일의 국토계획의 비교
한 국 독 일
1. 국토계획의 성격
-10년 단위로 국토개발에 관한 청사진을 제
시하는 국가계획
-국토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장기적 종
합적인 정책방향 설정
-중앙부처의 관련계획 및 지방계획에 대한
지침 제공
1. 국토계획의 임무와 목적
-공간구조는 개인의 인격의 자유로운 신장에
최대한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되어야 함 .
-유럽공간에서의 공동작업을 위한 공간적 요건
을 충족시키고 이를 촉진 .
-개별적인 국토계획은 전체적인 국토계획내에
포함되어야 함.
2. 국토계획의 내용
-토지 물 기타 천연자원의 이용 개발 및
보전
-수해 풍해 기타 재해의 방제
-도시와 농촌의 배치 및 규모와 그 구조의
대강
-산업입지의 선정과 그 조성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중요 공공시설의
배치 및 규모
-문화 후생 및 관광에 관한 자원과 기타 자
원의 보호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기타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항 .
2.국토계획의 원칙
-공간구조
-건전한 생활 및 근로조건과 뛰어난 경제적 사회
적 문화적 관계를 확보하고 계속 발전되는 것.
-낙후되었거나 낙후될 우려가 있는 영역에 대
해 시설을 통하여 개선하고 부속된 교육 문화
행정시설을 갖춘 중심지적인 도시를 조성
·농,임업적 토지이용이 전체경제의 본질적인
생산수단으로서 유지되기 위한 공간구조 .
-자연환경
·산림을 포함한 자연과 농경의 보호, 부양과
발전과 휴양지구의 보전과 형성 .
·토지의 보호, 수질의 보전, 수도공급의 보호,
공기의 정화 및 소음의 방지
-역사의 보존
·지방적 관련성 및 역사적,문화적 관련싱 고려
되어야 하고 문화재 보호가 존중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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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면을 많이 첨가하자.
어떠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에는 서술적방법, 수치적방법, 도형적
방법의 세가지가 있다.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루어 사용될 때 가장 효과적인 표현이 가
능한데, 특히 공간을 다루는 국토계획에서는 정보를 공간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도형
적 방법인 도면처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우리나라의 많은 계획에서는 도
면이 등한시되어 왔다. 도면은 다양한 자료를 동시에 압축하여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효
과적인 방법이므로 계획보고서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 제 논문의 요지입니다.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실히 수용하기 위한 지방자치제도에서 부존자원을 가지고 살아가
는 우리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계획체계는, 하위계획이 중요시되는 상향식
의 계획체계일 것이다.1) 이러한 상향식 계획체계의 출발이 되는 단위계획이 바로 생활
권계획이 아닌가 생각된다. 과거 상위계획이 중요시되는 계획체계속에서 하위계획은 단
지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수용하였다. 하위계획이 중시되는 틀 속에서 법규규
정이 미비하였고, 이를 근거로 수립하는 실제계획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위축될수 밖에
없었다. 계획의 공간단위인 생활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권역설정, 인구 및 면적배분,
시설이용계획이 긴밀하게 일련의 과정
으로 엮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규
실제계획에서 이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하였다.
이에 대한 원인을 추측해 보면 첫째,
이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부족, 둘째,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규의 내용미비,
셋째, 이를 근거로 수립하는 실제계획
의 기술적 능력의 미숙이 그 원인일 것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활권계획과
관련된 이론들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찾
았다. 그리고 이론적 계획내용이 법규
상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계획에서는 어떠한 미숙한 방법이 있는지를 분석하
여 이론적 측면, 법규적 측면, 실제계획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론과 실제와의 괴리를 이론, 법, 실제계획의 관계속에서 파악하였는
1) 대한민국정부,『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 1998.9, p290.
3 . 대한민국정부 ,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 , 1998 . 9 , p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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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토계획 수립에 대한 부문별 계획안
1. 기업과 문화
나는 외국기업들이 해외에서의 활동에 대해 항시 낙관만은 하지 않는다. 문화의 다양성
을 통해 활력이 있는 기업활동을 조장할 수 도 있는 반면에, 서로 다른 점들이 서로 인
식이 되지 않고 자기만의 교만이라든가 자긍심 등이 상대적으로 상대방과 마찰을 빚어
낼 때는 역시 문화적 격차, 정치적 오만, 독선 그리고 언어장벽 등에 의해 서로를 존중
해 주는 것보다 질투의 대상이 되거나 배척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항시 하는
말이 기업의 성공은 얼마나 해당 거점지역의 지역문화와 잘 융화하느냐 에도 좌우될 수
있다고들 말할는지도 모른다. 오늘날과 같이 개방되어 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
화적 쇼크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이 개방되어 가는
자유를 어떻게 잘 소화를 하고 창조성을 살려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교육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본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특히 기성세대들이 정의로운 교육환경을 열어 주
어야 하는 임무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여기에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
적 도덕심이나 윤리관 그리고 가치관 등이 다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만큼 앞으로
더욱 역경이 되어 질 수 있는 국제사회의 도전에 올바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지
식, 창조적 개인주의, 민주적 공동체 사회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편견 없이 올바로 이해
하려는 사회운동은 기업활동의 성공여부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평가되어 질 수 있는 사
회간접자본시설 가용여부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환경보존에 대한 새로운 인식
우리가 이러한 의식개혁을 이룩해 가는데 반듯이 고려해야 할 것은 환경에 대한 인식을
빼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환경자원의 보존과 우리의 사회생활 개혁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50년간 우리의 산업구조의 변천과정을 보면 1차 산업
에서 2차 그리고 3차 산업으로 그 무게의 중심을 급격히 변천시키어 가며 국가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출지향산업을 주축으로한 우리의
산업 구조는 대부분 막대한 자본, 에너지 그리고 노동력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들이다.
이들 산업의 원동력이 되었던 에너지원들은 대다수 값비싼 대금을 치르고 수입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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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환경오염의 주범이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는 것이었다. 노동력도 이제는 임금이 올
라 어느 모로 보나 과거와 같이 싼 임금에 의한 수출 경쟁력을 유지 할 수 없게 되었
다. 이러한 방법으로 투입된 자본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구축되어진 노동집약식 그리고
자본집약식의 산업기반은 우리의 국토환경을 마구 유린하였으며 환경과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 여건을 조성하는데도 걸림돌로 작용되었던 것이다. 우리의
국토는 현세대 뿐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 되는 것
이요, 또한 그들의 의식주를 위한 생산기반을 마련 주어야 하는 토양이 되는 것이다
3.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이러한 국토환경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활의 질의 향상과 생산고부가가치를 동시에 창
출시키는 환경자원으로 인식하는 개념이(Resou rce Man agem en t) 결여되어 있는 것 아닌
가 다시 한 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본다. 환경자원 속에는 사회적 그리고
생태적인 측면에서 발전시키지 못했던 무궁한 가능성을 함유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잠재
력을 키워내지 못하고 자본과 노동력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체제에 의해 무참히 파괴,
고갈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생태환경의 보존은 관광, 정서함양,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
종교, 위생, 건강, 공동체생활 그리고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개인주위 함양
등 우리의 사회생활의 개혁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
러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각 전문기관들이 이러한 환경운동의 사회적 측면을 소홀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4. 생산활동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과 사회정의 구현 방법
우리의 산업구조는 특히 기업활동에 있어 지식, 정보, 생태자연환경보존 그리고 사회혁
신에 가치관을 보다 더 부여하고 실제로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는 그야말
로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부가가치성이 높은 3차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어 질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실제 시장경제 체제하에 효율적
으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서 세제개혁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세
제개혁에 의해 기업의 활동에 Carrot an d Stick의 정책이 이루진 다면 정부의 장기적
정책 목표에 의거하여 기업활동의 방향을 올바로 인도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요, 세입
을 통해 얻은 자원을 가지고 환경자원의 효율적 이용,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민들의
최저 임금 수준 보장이나 실업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하는데 효과적인 자원분배
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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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와 중소도시간 전철화 사업
1. 정보화
국민 1인당 1계정(id ) 소유 및 정보화 교육
가구당 1대 이상의 단말기 보급
2. 교통
철도교통 확충
중소규모의 인접 도시간 전철(경전철)화 사업 추진
ex) 진주 ↔ 마산, 마산 ↔ 부산, 마산 ↔ 통영
- 현재까지 대도시 위주의 전철화만 추진하여 현재 중 소규모의 도시 간 이동에도 평
소에 교통대란이 나타남
중 소규모 도시간에도 전철화 사업 추진
이의 해소 방안으로 진주↔마산, 마산↔통영 간 등 중 소규모 도시 간에도 전철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자가용 및 버스 이용 승객을 철도교통으로 흡수 및 이에 따른 국토
의 균형적 개발(발전)도 모색 가능(상권의 변화)
- 진주 - 마산 소요시간 : 철도 → 1시간 30분
도로 → 1시간 (배차간격 8분)
도교통 배차간격 조정 및 선로 직선화로 자가용 및 버스 승객의 흡수 가능
3. 환경보전
도시민을 위한 도시 인접 지역에 산지 중심의 절대 녹지조성
- 이 공간은 음식점이나 유흥 시설 및 차량진입을 철저히 금지하여 완전 자연녹지로
활용(자연교육 및 자연휴양)
- 개발제한 구역과는 구별되는 도시 인접지역 산지의 완전자연 녹지대를 설정, 생태계




도시에서 농촌 중심으로의 사고전환
기존의 국토개발계획이 철저히 공업중심, 도시중심적이다. 이것은 각 도시개발계획이
나 국가/ 지방 산업단지 관련계획 등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국토계획은 농촌/ 농업/ 농민을 도시/ 공업의 이익을 위한 도구화하는 과정으
로 농촌/ 농업/ 농민의 위기만이 아니라 공업/ 도시 자체까지도 생존의 위협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최근의 IMF 사태로 인한 산업단지 유휴지화 등은 유례없는 사태로 일시적, 경기적
문제가 아니라 산업문명 의 위기적 징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업화의 산물인 심대
한 도시과잉인구/ 실업대란과 같은 양상이기 때문이다.
농촌/ 농민문제, 식량문제와 경제/ 실업대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국민생존
적 과제이다. 이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화 중심의 국토개발 모델을 획기
적으로 일대 수정해야 할 것이나 도농균형발전 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실업문제와 농촌식량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귀농자 대책 토지 정책 이
나와야 한다.





1. 통일에 대비한 국토공간계획 수립
DMZ를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
통일수도 건설
해안을 연결하는 관광축 계획(백령도-서해섬-남해섬)
2. 신도시, 택지조성시 생태시범단지 조성
도시별 시범단지 조성
하천 및 해안연계 조성지역 의무화
항만개발시 친수환경 의무화
3. 산업단지의 재배치 구상
첨단과학 산업단지의 지역별 특성화개발-조기추진
리서치 군어의 구상
테크노마트 도시별 도입





첫째, 지역개발 : 60년대 초에 소구획으로 경지정리 된 지역을 몇 개 선정하여 중 대형
으로 구획을 새롭게 정리하고 특히 지반정리를 제대로 하여 과학영농이 가능하도록 하
여야겠다. 또한 농로도 중대형기계가 작업이나 운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국도 4차선
정도로 확포장 되고 용수로도 토관에서 파이프라인화 하여 포장에 가지 않고 도간·배
수상태를 알 수 있도록 컴퓨터화 하여야 한다. 아울러서분산된 농지를 집중화하는 유인
책도 강구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시범지구를 설치하여 농업을 우수한 산업으로 발전시
키면서 자력화, 신농법의 도입 등 농촌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범지구-성공
-지역확대
둘째, 산림개발 : 지금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여 산에 나무를 2-3년마다 간벌을 할 수 없
게 되었다. 山主가 간벌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환경친화적 또는 산소공
급, 풍치 등 공익적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국토개발적 차원에서 산림의 보호 육성책이
시급하다. 예를 들면 산주에 대한 지원책이나 공공근로사업의 책정 등을 생각할 수 있
겠다.
시범지역선정실천→성공→지역확대→전국지역확대
셋째, 그리고 30년대에 Great Dep ression하에서 N ew Deal Policy가 나왔던 것처럼
T.V.A의 例에서 보듯이 대대적인 Pu blic w ork s를 펼쳐서 IMF체제하에서 실업자도 구제
하고 국토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개발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홍수도
예방하고 수자원도 확보하여 발전 관광 농업 공업 생활용수 등 국토개발의 다목적 차원
의 구상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우리 같으면 IMF Deal Policy가 나와서 실천되어야 한다. 그 이름이야 어떻든
id ea만을 현재의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더불어 갖고 힘을 합치고 슬기를 모아서 이런
기회를 국토개발의 전기로 삼았으면 한다. 기필코 Ou r Deal Policy가 형성·집행되어야
겠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귀 연구원의 의견수렴을 높이 평가하며 국토개발에





저는 지난번 국토연구원에서 개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심포지움에 참가하여
플로어에서 질문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첫째, 우선 국토개발원에서 추진중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의견
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포지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국토연구원에서 추진중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전
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까지 과거에 수립 추진되었던 계획들과 같은 성장기점이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개발된 이러한 성장거점이론은
이미 서구에서조차 이미 오래전부터 그 적용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게되어 최근에
는 정책수립에 있어서 별로 사용되지 않는 이론입니다. 국토연구원이 추구하는 근본적
인 목표가 균형개발 임을 생각할 때 성장 거점이론에 기초를 둔 4차 계획의 경우 거점
이 되는 사다리 형태에 놓인 지역들과 기타 지역간의 발전격차는 결코 줄어들지 않게
됩니다. 잘못되면 오히려 더욱 커질 우려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장거점이론의 단점
을 보완할 수 있는 이론들이 독일 지역의 발전잠재력과 이를 발전시킨 지역의 내생적
성장이론이다. 이 이론들의 핵심은 각 지역들이 스스로 발전잠재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다. 95년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자립이 요구되는 우리나라
의 경우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론들에 대해서는 지역경제학을 전공한 본
인이 독일유학 때부터 계속해서 연구를 하였다.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타 의견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심포지움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본인은 독일유학 중 석사논문 그리고 박사논문을 지역경제에 대해서 완성하였습니다.
아마도 국내에는 본인외에도 외국에서 지역경제 등과 같이 국토개발과 관련하여 연구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국토개발과 관련해서 참





1. 국토개발의 기본방향의 정립
2000년대의 국토개발의 기본개념과 방향을 정립, 제시함으로서 관련과제의 기본이 되도
록 한다. 이 기본방향은 국토계획의 수정변경을 어렵게 하여,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
고, 관련 하위 계획의 혼란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 변화하는 국토개발여건을 능동적, 구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국제화에 대비하여 지역별 특화방향을 제시하여 자원의 중복 낭비가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정보화에 따라 교통계획 이상으로 정보망 구축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자치화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국토계획이 없는 국가의 예를 모아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화는 자율
에 맡길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해양년대에 맞는 해안과 해양개발에도 역점을 두어야 함.
3. 집행이 우선되는 계획이 되도록 해야한다.
수립된 개발계획의 구체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과 기능, 제도의 정비보완이 요망됨
관련된 사회발전계획과의 유기적 연계가 되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물리적 요소와 사회




지방정부의 참여보장 측면에서 접근
현재까지는 상위계획으로서 하향적 성격이 매우 강한 계획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토계획
을 상향적 측면 즉 지방화시대의 도래에 따른 지방의 참여 보장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계획(안)들을 상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의 사항들을 분류하고 국가 지원 및 자체 해결해야 할 사업들
을 분류하여 아래에서부터 조정되어 올라오는 국토계획 정책을 실현하여 보면 현재의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불협화음과 같은 현상, 계속되는 잦은 변경 등은 많은 계획들을
선별하여 상호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단체간 협의를 유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과정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간의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여려 측면에서 마찰이 예상되
지만 서로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고 보다 투명한 계획과정이 이루어지며 자기 지
역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보다 수준 높은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
각됩니다.
이에 국토연구원에서는 다양한 계획들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선정하고 계획들의 평가





교육 환경 농촌에 관한 의견
교육-학교교육(유 초 중 고) 학부모교육(가정교육시행법) 계획을 학교운영계획에 의
무적으로 수립시행케 함.
교육-교육인구의 수도권 집중방지를 위해 경기도교육대학 설립 수도권의 초등교원
자체충원케 함.
환경-쓰레기 분리 수거 시범구역 설치운영
- 도시-동단위 1개통씩
- 농촌-면단위로 자연부락 1개소씩
연료 대체-산촌추택의 난방연료를 산지에 지천으로 있는 수목, 쓰러진나무, 낙엽으로
대체토록 권장.
유휴농지 개간-농촌에 산재하고 있는 유휴농지를 자치정부별로 노인회관, 부녀회원
들로 하여금 경작토록 권장한다.
밭 곡물 계약재배-자치단체나 농협지정 지역별, 밭 곡물 계약재배케하여 자급화에




지침적 계획의 통합과 동북아 지역을 대상으로한 계획 포함
우리나라에 사회과학분야의 장기계획으로 경제·사회 발전 5개년계획 , 국토건설
종합계획 , 분야별 장기종합계획 등 어려 모습이 있습니다. 이들 계획은 세부항목
에 큰 구속력이 없으며 방향 제시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운영될 바에야 오히려 이
들 분야의 계획을 전부 국토건설종합계획 에 포함시킴이 옳겠다.
Bottom -u p ap p roach의 가장 큰 맹점은 숲을 조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동북아 전체의 종합계획 개념을 도입함이 어떨까 한다. (여기에는 북한지
역, 동 서해안지역 중국, 만주지역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 동포가 다수 거주
하는 지역도 모두 포함시키면 어떨까.)
장기 vision을 제시하는 계획이므로 4차 국토계획에서는 지하공간개발, 자원개발에
관한 계획을 언급하여야 한다.




국토종합계획에서 전국적 물류시설의 도시별 또는 지역별 배치계획을 전국화물 O–D를
감안하여 상위계획 수립시에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상기 사항에 의하여 지역별로(권역별) 물류시설 배치는 무분별한 물류시설의 배치를 막
고, 권여별로 공동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상위계획에서 물류시설의 배치계획을 의무화하고, 그 예하의 도시기본계획 또는
재정비계획에서 과거 화물유통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명확하게 뮬류시설 배치계획지구
로 지정하며 하나의 도시가 성장하는데 화물수요를 처분할 수 있는 기능화 계획이 되도
록하여햐 할 것이다.
항상 계획은 수요가 있는 다음에 나타나는 오류를 반하지 않도록 기존에 존재하는 상위
계획을 잘 정비하여 수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유통단지개발 촉진법도 이들 계획에
반영되어 운용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 도시가 발전할 때는 사람의 이동에 따른 인류의 공직터개발과 화물의 시설공급이 상
호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계획은 사람 중심의 행태로 계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이러한 계획의 방향을 사람과 화물이 공존하는 한 도시의 형태로 발전




국토축과 환경, 수도권집중 완화에 대한 의견
아이디어를 공모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지만, 막상 아무런 준비물 없이 글을 쓰기 (아이
디어를 단순히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면)란 쉽지 않습
니다.
국토골격은 X자축 또는 3×3축 등으로 단순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음.
지역개발-3차 계획의 수정안으로 제시되었던 광역권개발계획이 바람직한 것 같고⇒특히
앞으로 도, 시, 군, 구 계획 등에서 인접 자치단체와 협력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
발 및 보전 정책과 사항들을 포함시켰으면 좋겠음.
환경보전 자체가 지역생활·소득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고양시킬 필요 있음. 수도권 집
중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의 문화 교육을 활성화시킨 전략이 필요하다고 봄.
예) 전국을 교육권역(대학)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내 일정수의 대학들이 계층적으로 발달
할 수 있도록 유도함.
주택 토지 건설산업의 적정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이제는 과도한 건설 개방이 아니라




새로운 천년에 대한 국토비젼
1.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21세기 국토의 비젼
제4차 국토종합계획 기간내에는 남북통일이 되거나 아니더라도 남북교류가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 북한지역까지 포함한 한반도와 나아가 동북아 각국 경제협력 활성화
에 대비한 국토공간을 개편해야함.
93.4.14 국토연구원에서 정책토론한 바 있는 남북7축 동서9축의 도로 정비계획망을 따라 개발
축을 형성시키는 국토계획의 재편 검토가 요망됨.
환동해권 4개국(한국의 강원도, 일본의 돗토리현, 중국의 길림성, 러시아의 연해주) 다자
간 협의 환동해권 확대 거점도시의 기초자치단체 도시들의 교류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
는 국토공간구조가 배려되어야 함.
백두대간을 따라 청정고냉지대의 부존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상응한 특정개발이 이룩
될 수 있는 계획이 담아져야 함.
DMZ 접경지대는 세계에서 유래없는 희귀지역이므로 반세기 동안 보존된 생태계 가치
를 충분히 인정하여 개발과 보전의 밑 그림을 신중히 그려주어야 함.
2. 지방정부가 구상한 밑그림을 지역인이 충분히 수용하여야 함
강원도의 경우 96.9. 도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21세기 강원의 비젼을 제시 강원비
젼21 계획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으니 이들 계획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토개발 계획에
반영되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저희 강원도는 분단 한국의 1번지가 금강호의 뱃길을 따라 통일한국의 1번지로 탈바꿈
되었으며 설악 금강 연계개발로 한국관광의 1번지가 될 전망에 인식을 같이 해주기 바
람.
백두대간 준령에 따라 접해있는 동쪽바다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록 애국가
와 같이 청정하여 7번 국도 확장과 동해선 철도복구로 남북 제7축을 국토의 중요개발축
으로 하여 동해안 해양관광벨트화하는 국토의 특징적 개발계획이 담아지고 조기에 실행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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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기간 동안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
저희 강원도에서는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립 진행에 따라 강원 개발연구원 연구
진과 N etw ork를 형성 지역별 특성화전략수립 연구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고 귀원이 주
축이 되어있는 제4차 국토계획단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해 갈 것임.
- 강원도에 관련된 남북 3개축(5, 6, 7축), 동서 4개축(1, 2, 3, 4축) 중심의 지역특성화
전략계획수립 관련 중장기 계획 워크샵을 개최 시군별 상향식 의견을 수렴코자 하
므로
- 구상의 각종 활동을 통하여 수렴되는 자료들을 추후 정리하여 제출코져 하오니 미
래의 국토공간계획에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각종 시안 자료들을 송부하여 주시면 지역개발안에 참고함은 물론 새로운





본인은 현재 고등학교 지리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국토개발계획에 관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르칠 때마다 많은 개발계획 내용에 놀라곤 합니다. 과연 이 많은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학생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너
무 이상적인 내용만이 나열되어 있는 것은 아닌 지 얘기를 하기고 했습니다. 물론 계획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많은 비용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제기되리라 여겨집니다.
우선 교육 환경과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 시설 및 공간의 개선입니다. 몇몇 선진국의 학교들을 방문했을 때 그들의 학
교 및 주변 시설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일본의 학교입지는 우리와 비슷합니
다. 주택가에 자리잡은 조그마한 학교, 우리보다 결코 규모도 크지 않지만 그 안에 있는
여러 시설들 실내 체육관, 수영장, 각종 특별실 등. 아주 작은 공간을 잘 이용하고 있다
는 것입니다. 역시 비용의 문제가 제기되겠지만 많은 교육 교구의 설치를 요구하는게
아니라 효율적인 학교 공간 배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천편일률적인 모양의 건물이 아니라 좀더 새롭고 참신한 학교 건물들이 많
이 등장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 주변 시설의 문제입니다. 간혹 TV 뉴스 시간에 방영되는 학교 주변의 여러
유해 시설물들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를 처벌하는 법안이 분
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교 주변의 시설물 설치에
대한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를 입지 시킬 때는 도
로와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며, 새로운 도로 계획이 수립될 때에도 기존 학교와는 상
당한 거리를 두고 건설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학교는 주변 지역에서 가장 조용하고
환경이 뛰어난 곳에 입지시켜야 합니다.
셋째, 지역 도서관과 문화 시설의 배치. 앞으로 국민 수준이 향상될수록 많은 도서관이
나 문화시설들을 건설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시설을 건설할 때 학교 부지가 허용된다
면 학교 내에 이러한 시설을 배치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왕에 비용이 든다
면 학교 안이나 아니면 학교 주변에 이러한 시설물들을 배치시킨다면 좀더 효율적인 교
육 공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계획은 도시 지역보다는 농촌 지역에서 행해질 때
더욱 효과적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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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농촌의 폐교되는 지역의 학교를 학생 수련원으로 이용. 최근에 우리나라 농촌 지
역에는 이촌향도로 인한 학생수 급감으로 폐교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의
학교시설들을 개량하여 학생 수련원으로 이용하거나 숙박지로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일
부 지역에서 이와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봅니
다. 이제 우리 교육이 체험 교육으로 바뀌어 가고 소규모 학생활동 위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 경관이 뛰어난 이러한 지역에서의 교육 활동이 더욱 늘어나리라 여
겨집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이 국토개발 계획수립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재 보호와 여유공간의 확보
새롭게 시작하는 공간계획을 그동안 발전 혹은 개발이라는 좁은 의미를 자행되었던 문
화핵의 파괴작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출발되어져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개발하지 않아야 될 본래 모습의 보존이나 보전을 명확히 구획화하여야 한
다. 전문가라는 호도된 권능을 겸허하게 재조명하고 참여의 장을 더욱 활성화하면서 민
주적인 과정을 찾아가는 작업에 더욱 책임의식을 갖으면서 겸허한 지혜의 몫을 감당하
여야 할 것이다.
모든 물리적 공간계획은 반드시 그 계획과정에 숨 쉴터 라는 생존적 가치를 반영하여
야 하며 숨 트일터 라는 보다 적극적인 창조적 표현이 가능한 삶의 요람을 포함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국토연구원 의 땀의 결실들이 시민사회에서 함께 뛰어가는 시민단체 에 그 자료와




NGO와 CBO의 참여, 노인인구에 대한 배려
첫째, 민주적인 국토계획을 위하여 N GO와 의 CBO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민단체(N GO)와 주민조직체(CBO)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배려
해야 합니다.
둘째, 국토계획의 계층간 의견수렴이라는 뜻에서 도시빈민계층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이 도시빈민단체로는 천주교 도시민빈사목위원회 , 주거권실현을 위
한 국민연합(주거연합) 등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주로 재개발지구 철거세입자 中
心의 빈민단체입니다.
셋째, 2000年代는 노령화 社會로 변모합니다. 노인인구에 대한 배려로 특히 주택건설,
도시설계 분야 等에서 노인인구(노인가구)를 위한 계획노력과 배려가 요구됩니다. 이에
노인문제 전문가와 노인단체 실무자 등의 참여를 권유합니다.
넷째, 국토종합계획은 인간정주에 관한 종합적 사항이기 때문에 유엔 인간정주회의
Agen d a (H abitat Ⅱ Agen d a)를 반드시 참고하시고, 유엔이 결의한 도시 및 지역개발 원
칙들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택분야계획에는 유엔이 강조하는 주거권(h ou sin g rights)의 제도적 보장 등 주




구체성을 띤 계획과 객관적인 근거의 틀 제시
국토계획은 향후 10년간 국토의 관한 계획 건설 등을 위한 대강의 목적(goal)을 제시
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추상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관련 하부계획의 실현을 위
해서 과거 4차례에 걸친 국토계획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계획과 같이 다이어그램식의 개념적 틀을 제시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객관적인 근
거와 과학적인 예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의 계획은 하드웨어를 갖추는 것보다는 어떻게 운용·실현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소
프트웨어가 더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이번 국토계획의 작성도 과거의 형식에서 벗어나 구
체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국토균형발전 전략에 따른 환황개권 개발전략과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개발수요와
관리전략 등을 고려해야 하며, 요즘 정세를 반영한 무조건적인 계획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획은 실행을 전제로 해야하는 것으로서 과거와 같이 실행 수단이 부재하여 도상계
획에 머무르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21C 경제상황과 국제





그동안 대학과 대학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국내의 p roject에 크고 작은 실무경
험과 300여 편에 원고(월간지)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마침 귀원에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한 유인물 을 보냅니다. 모든
Project를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욕구충족과 경제성 그리고 첨단과학과
만나면서 예술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도 변화하는 인간의 d em an d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믿습니다.
제가 저술한 책을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1. 세계의 건축과 도시환경
2. 집짓는 이야기 요철요
제1장 국토일반 15 1
국토일반 84
홍기용(단국대 정경대학장)
국토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의견
첫째, 전문가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함-계획수립 시, 공청회에서의 지명
토론자 以外者는 들러리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참여하기 꺼림. 즉, 수립과정에 수번에 걸
친 의견수렴이 먼저 필요
둘째, 의견청취단계에서의 전문가를 분야별로 선발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마련은
반드시 필요
셋째, 특히 사고의 전환을 위하여 도시 및 지역분야 전문가 以外에 무역학, 정치학, 사
회학 분야 전문가는 물론 미래학 전문가의 포함을 요망
넷째, KRIHS의 단골 전문가는 뒷전에서 의견 청취형식을 취해야
다섯째,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는 물론 관련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이




I.T.S의 Car Navigation 및 ATMS의 지속적인 지원
매해마다 교통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서 교통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고, 좋은 연구결과 논문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개발비가 많이 소요되는
I.T.S의 Car N avigation 및 ATMS는 아직 정부 G7 과제에서도 결정이 안 난 상태이다.
(정부 보조금이 없었던 것 같다.)
IMF라고 해서 이론연구만 계속되고 Softw are나 H ard w are, R&D 연구가 지원이 안되면
향후 5-10년 후에는 기술 후진국이 될 것 같아서 아쉬운 감이 든다.
작년에 국토연구원에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국책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산학
연 Ven tu re 기업과 같이 자동주행장치 및 최단거리를 예측하는 지능시스템을 탑재한
자동차가 GIS와 GPS를 인공위성 및 인터넷을 이용해서 도로주행정보를 최대로 이용해
서 목적지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상용화가 되고 있다. 비록, IMF이지만, 연구기관을 구조조정 하기
전에 기술선진국으로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바른 소리를 국토연구원이 선두 역할을 하
면, 5~10년 안에 대한민국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선진국에 진입 할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멀리 바라보고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




입지적 특성을 블록화와 자연환경을 고려한 계획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인 21세기 국토구상(안)의 주된 기조는 통합공간으로서
의 국토계획 임에 따라 국토개발의 방향은
-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 특성을 블록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조류와 통
합하여 경쟁력있는 국토로 창출하여야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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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어 지속개발가능한 국토환경을 조
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구상(안)은 3(연계축)×3(보조축)축의 발전축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나 연계축은 자연경관
이 수려하고 보전의 가치가 있는 해안선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함.
생산의 효율성만을 추구한 지금까지의 국토개발계획으로 인하여 경부축의 생활환경
은 이미 악화일로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번의 계획수립시는 구상대로 개발된 후에
도 주민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국토로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특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장점인 삼면의 바다를 가장 유사하게 이용하여 국토
의 경쟁력 내지는 지역의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실현성 있고 구체적인 해양개발
정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녹색전원생활 기반의 창조를 위해 관광산업 육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연경관을 이
용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할 경우는 결국 자연환경 훼손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관광
산업은 자연경관을 이용하되, 사람들이 많이 일 수 있는 별도의 장소제공을 위하여
Th em e개발도 병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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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 국토개발의 중공업에 심혈을 기울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포항 울산 마산을 중
심으로 보면 역T자형으로 개발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 정주권식으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과 동남아를 바라보면 서해안쪽으로 개발하여 물류비용을 절감시켜야 하며 통일을 바라
본다면 강원도는 설악산과 동해안을 개발하되 금강산과 해금강을 개발한다는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부는 중공업 서부는 경공업인 정보 통신쪽으로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며 우리 국민




수도권 지하철과 제주지역의 개발
1. 수도권의 전철 지하철 관련
공항으로 가는 지하철을 우리는 근래에야 건설하였다는 문제(교통장애가 없고 대중접근
이 가능한 교통수단은 일찍이 건설되어야 바람직함)-현재의 경우도 문제 : 주요 핵심지
역간의 직행(express )노선이 없어, 강남에서 김포까지 가는데 1시간 10분여가 소요 됨(모
든 역에서 정차하는 시간이 너무 김) 금방 다가올 문제로 지하철, 전철로 4차선으로 구
상하는 것이 바람직.
2. 제주도 관련
어찌보면 아직도 훼손되지 않은 자연, 인문경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개발, 발
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
홍콩 싱가폴 등이 전략기지로 발돋움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의 대안으로 제주지역을 비추
어 볼 필요. 특히 수도권은 인구밀집으로 시간이 갈수록 장점이 감소하지 않을까.
과감한 결단으로 제주지역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개발전략(예, 자유도시, 관광개발 등)에




진주시의 권역중심기능 유치 방안
광양 진주권의 개발 가시화와 함께 고속교통망이 교차하는 진주지역은 개발의 잠재력이 제
고되고 있으나, 기존의 도시체계로는 권역중심도시의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을 판단된다. 따
라서 진주도시가 권역중심기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발이 추진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진주와 사천의 통합을 통한 기능 배분으로 경쟁력있는 자족 도시를 건설
- 진주 : 교육, 문화, 금융, 행정 및 주거
- 사천 : 공단, 유통, 주거 및 관광
진주-사천의 광역시설을 공공으로 계획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
진주 상평공단의 이전으로 발생되는 부지를 권역중심시설 입지로 활용
- 수용기능 : 권역업무기능, 권역중심상업기능, 권역중심숙박기능
- 가용부지면적 : 약 50만평
- 개발의 장점
계획공단 부지로 이용가능한 가로망 형성
도시기반시설 기확보(상 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로 개발비 저렴
광역교통과의 접근이 용이함(진주 IC와 상평교를 통해 연결)
입지적으로 서부경남의 중심에 위치
토지수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함(기존의 공업지역을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지가차액을




실리콘트라이앵글 및 시범테크노파크사업에 대한 고찰
저는 제4차 국토계획에서 언급한 실리콘트라이앵글과 관련하여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제
4차 국토계획에서는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인천-서울-수원의 small tri- angle과 대전-
광주-대구 부산의 big tri- angle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기존의 산업네트워크와 광역도시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구상된 것으로 봅
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난 1997년 산업자원부(당시 통상산업부)에서는 산업기술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 걸쳐 6개 기관을 선정하여 시범테크노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실리콘트라이앵글 구상을 이미 중앙정부차원에서 막대
한 투자비를 투입한 동일한 사업과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6개 시범테크노파크사업은 인천(송도), 경기(안산), 대구, 경북(경산), 광주, 충남(천안 일대)
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종의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을 비롯한 민간의 협동으로 강릉의
테크노비치, 청주의 테크노빌, 포항테크노파크 등이 자발적 조성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
니다.
시범테크노파크가 조성되는 지역은 수도권, 대구 경북권에 편중된 경향이 있습니다.(그림1
참조) 특히 이를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간의 통합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제4차 국
토계획의 측면에서 보면, 첨단산업벨트(techno- belt )에서 부산경남권과 강원권이 제외되어
바람직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전국토를 대상으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첨단산업벨트
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련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시범테크노파크 사업장 외에 자발적 사업장과 기존의 유사사업-홍릉연구단지, 대덕연구
단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등-과의 연계를 국토계획차원에서 통합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 여겨집니다.(그림2 참조)
시범테크노파크사업과 자체적인 테크노파크사업 그리고 기존의 유사사업을 대통합한다면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에서 지난해 11월 발행한 도시정보에 제기된 실리콘트라이앵글의
비현실성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고, 국토전체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통합적이며 전체적




농경지 잠식에 대한 의견
우리나라의 국토개발은 동서간 남북간을 주골격으로한 개발계획수립을 통해 각 지역별 성장
거점을 개발하는 계획위주로 지금까지 많은 부정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저는 한국토지공사에 근무했던 경험을 되살려 택지나 공단개발에 있어 농지잠식을 줄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택지수요는 농촌보다 도시에서 많으나 개발가용토지 부족현상으로 좋은 여건을 갖춘
농지를 잠식하게 된다. 앞으로 닥쳐올 식량위기 등 대비, 임야나 구릉지를 적극 활용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이에 대한 자료는 한국토지공사에서 많은 자료를 발행하였기에 구체적인 언급은 줄이겠다.
둘째, 도시내 주거불량지역의 재개발을 활용하는 것이다.
셋째, 농어촌 문화마을 조성이 농지를 잠식하고 있는데 개발취지를 살리고 특색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농지잠식이 없었으면 한다.
넷째, 공단 조성시 간척사업에 의하여 대단위로 이뤄지는데 공단 조성시 농지잠식 및 해양
자원보호를 위한 기준과 원칙을 정하여 활용가치가 높은 공단을 조성했으면 한다.
이상에서 궁극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택지나 공단 등의 조성을 위해서 산지나 구릉지의




지역별 첨단과학산업단지의 기능 차별화
1. 각 지역별 첨단과학 산업단지의 기능 차별화
현재 각 시도에서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는 첨단과학 산업단지의 기능이나 업종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지역내외의 인력수급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컴퓨터나
정보통신 등 일부 첨단산업에만 경쟁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고 판
단됩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연계된 첨단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
면, 대전-컴퓨터 정보통신, 대구-섬유·패션디자인 관련, 광주-농업·생명공학
2.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정책 추진
세계 경제의 고도화 지식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7대도시를 중심으로한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계획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위한 인프라를 계
획해 주어야 합니다.
각 7대 도시별로 지식기반산업지구를 설치하고 엔터프라이즈 존과 같이 금융 세제상의 지원





공간적 불균형문제와 통일대비 남북한 SOC 투자 확대
오는 2002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국토개발계획에 대한 성공을 기대하며 몇가지 관심을 가져
야 할 문제점에 대해 간단히 적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토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산업
화에 따른 공간적 불균형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즉, 1960년대 이후의 경제개발과 국토종합개
발은 국토공간의 이용을 고도화하고 토지 생산력을 크게 증가시켰으나 한편으로는 지역간
발전에 큰 격차를 초래하였습니다. 성장의 중심이 된 대도시와 신흥 공업도시는 인구와 시
설의 과밀로 인한 문제를 낙후지역은 과소문제를 발생시켜 국토공간의 효율성을 떨어지게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약 반세기에 걸친 국토의 분단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국토
분단으로 국토의 유기체적 일체성이 상실되고 국토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공
간구조상의 파행을 초래하였으며 또한 남북간의 물자 및 정보의 이동이 단절되어 국토이용
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21세기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긴 안목을 갖고 남






최근 우리 나라의 녹지공간의 감소와 녹지지역의 완화 조치(그린벨트구역 재조정, 부동산
구제 완화 등)는 부동산 투기와 환경 파괴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도시성장을 통해 빈부격차와 교통 환경오염 생태변화 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간략하게 녹지공간의 보존과 개발을 위해 제시하고 싶은 것은 기존의 녹지공간을 지
키고 생태보존지역으로 가꾸어 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도시 확장
에 따른 개발지역의 부족과 녹지지역에서 원래부터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
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고, 통일분위기에 앞서서 10여년간을 추진해야할 제4차 국토종합개
발임을 생각하여 휴전선 유역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3.8선을 경계로 남 북방 한계선을 제외한 지역이며, 남 북방 한계선
내의 지역은 세계환경단체에서도 인정할 만큼 학술적 보존 가치가 높으므로 자연보존지역으
로 묶어 학술 진흥과 관광자원으로 널리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지역을 제외한 현재 휴
전선 유역은 군사시설 지역임과 동시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
개발의 힘이 미치지 않는 녹지공간이다. 이를 제4차 국토종합개발에서 개발함에 있어서 새
로운 신도시 즉 계획된 전원도시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 우리나라의 신도시는 무차
별적인 아파트형 주택건설과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은 녹지면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휴전선 유역을 중심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되 철저히 층수를 제한한 주택단지형 신도시가 필
요하다고 본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문화 의료 경제력을 갖추고 교통은 지하
철 등을 이용한 대중교통시설의 완비가 필요하며, 외곽도로를 통해 차량의 도시 진입을 억
제하여야 한다.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확충이 문제가 되겠으나,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경제기
반을 갖춘 신도시건설을 하여 주택단지와 완전히 분리된 이란성 쌍생아 도시건설도 고려해
볼만하여, 기존의 경제적 도시를 연계하는 방안도 있다. 지금 제시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경비를 요할 수도 있다.
최소한 두 지역은 자연적 경계(강 또는 산)에 의해 확실하게 분리되는 것이 후에 있을 도시
확장의 방지를 위해서도 좋다고 보며, 두 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완벽하게 분리하
여야 한다. 주거지역은 교육 문화 시설을 겸비함과 동시에 녹지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관
광지로서의 기능을 첨부하며, 상업지구는 되도록 기술 집약적 산업육성과 첨단정보화 산업
기능 육성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완벽한 환경친화적인 환경으로 환경오
염방비 시설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야하며, 주거지역에서의 기존 건물의 신 개축은
허용하되 규모는 철저히 규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지금까지 신도시가 도시 확장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대도시의 문제점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있
는 휴전선 지역을 이용하여 녹지공간의 파괴를 최소한으로 줄여 전원도시를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휴전선과 녹지공간을 이용한 관광산업 육성 그리고 개발을 통한 통일기반 육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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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체적으로 서남해안지역 <전북고창-전남광양>이 낙후되어 있어서 이 지역의 개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특정지역개발(태백권, 휴전선지역, 지리산지역, 다도해지역 등)이 계획되어 있으나, 예산 반
영이 낮으므로 획기적 개발방안이 재검토되어야 함.
교통의 개발사업이 도시중심체계로 되어 있어서, 도시와 도시의 사이에 있는 농촌개발이
저해되고 있음. 미국등 선진국과 같이 고속도로 이외의 지방도로 연결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이번 4차 국토개발계획에는 도시보다 농촌 도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예컨대, 농촌
지역에 휴양지, 노인 복지관, 농촌의료기관 등이 고려되어야할 것임.
제2장 지역개발 20 1
지역개발 10
윤재호(한라대학교 경상학부)
지방주민의 소득분배 구조 및 지방도시 활성화 방안
1. 지방주민의 소득분배 구조분석
서울에 살다가 강원도 원주로 이사온지 1년이 채 안되었습니다. 이곳에 와보니 전반적인 물
가 수준이 높은 반면에 서비스의 질은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노동과 토지에 대한 보수는
낮고 또 전반적인 소득수준도 서울에 비해서 낮은데 지방 물가가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 궁
금합니다.
첫번째로 높은 물류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면에서 서울만큼의 혜택을 누릴
수는 없겠지요.
두번째로 지역 토호들이 소유한 대형유통점과 주유소시설, 교통서비스 회사의 독과점 관행
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가지를 엄밀한 방법으로 구별하여 측정해 보고 양자의 구조가 소득구조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획일적인 지방도시 육성 개선방안
미국에 있을 때는 방문하는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특히 자연환경과 도시공간구조 그리고 공
공서비스가 한데 잘 어울려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지방도시
는 어디를 가나 비슷하고 지역과의 부조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망의 제4차 국토계획 작업이 착수됐다. 새 천년을 여는 21세기.
지구중심에 우리를 우뚝 세우기 위한 지정다지기라고나 할까 !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이 참여하는 민 관합동의 제4차 국토계획 연
구단 을 구성하고, 분과별로 작업에 들어갔다.
이 작업은 금년 12월까지 정부안으로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므로, 우리의 기묘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우리 국토는 나라경제의 고속성장과 함께 빠른 속도로 발전 해 왔다. 그러나 성장과
정에서 생긴 문제도 적지 않다.
첫째는 인구와 산업의 경부축(경부고속도로 30키로 이내) 집중과 지역간의 갈등을 들 수 있
고, 둘째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일원)의 과밀과 다른 지방의 침체를 꼽을 수 있다.
어쩌면 우리 강원도가 그 그늘의 중앙에 있는 것만 같아, 이번 제4차 계획에서는 꼭 보완해
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변두리에서
그러면 인구와 산업은 왜 수도권과 경부축으로 집중되는 것일까?
우리사회의 뜨거운 교육열이나, 많은 취업기회 그리고 높은 물류비용 때문이라 해도 큰 무
리는 아닐성 싶다.
무릇, 상품은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흐른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된 생산지는 수도권이며, 소비지도 수도권이다. 다만 원자재와 상품의
수출입 항만은 부산과 인천이므로 서울에서 부산 인천을 연결하는 축에서 가까울수록 세계
적으로 비싼 우리의 물류비용(GDP대비 16 5%)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강원도의 산업화가 부진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먼저 지리적인 불리함 즉 한반도의 변두리 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강원내륙의
춘천과 원주를 잇는 5번 국도는 경부축으로부터 약 100㎞, 삼척에서 속초를 잇는 동해안의
7번 국도는 약 200키로나 떨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을 완화함에 따
라 기왕에 강원도내에 건설된 공장이 떠나가고, 새로 조성된 공단에는 들어올 공장이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제수준의 무역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항만의 적지문제라기 보다는 그동안
수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강원도 동해안의 해안선은 212㎞에 이른다.
80년대 중반이후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우리와의 수교로 이어지고, 40여년을 잠자던 동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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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서 움직이는 活海로 바뀌었다. 이데오로기 논쟁시대의 종막과 더불어 경제적 이해를 중
심으로 한 블록화가 진행되면서 동북아 지역에도 여러 형태의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내가
도지사 재임시 주도했던 환동해 경제권의 대응전략 은 주변국 지방정부와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가면서 관광 무역 수송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그 중심에서 우리 강원도가 주도해
나가자는 것이 최종목표였다.
그래서 94.11.8 속초에서 환동해 4개국 지사 성장회의 를 개최하고, 국제 협력체 구성 합
의를 도출했으며, 중앙정부와는 영동국제공항 동서고속도로 및 속초신항만의 건설을 서둘렀
던 것이다.
그후 이와 비슷한 구상은 타 시도에서도 일어났고 부산이나 포항이 북방교역의 전진기지
또는 환동해권의 중심항 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다. 또
이를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에도 많이 앞서가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됐으니, 동해안에 새로 건설할 국제항만의 위치를 놓고 시군간의 시새움보다는
강원도 안으로 끌고 오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환동해권의 중심으로
그동안 경부 경인 양축은 나라의 동맥이자 개발축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왔다. 그러나 다른
지방과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역작용도 없지 않았다. 따라서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경부 경
인축에 이은 제3의 경제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북평산업단지와 동해안 6개시군의 농공
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도, 강원내륙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또 금강산개발의 설악산 연계를
위해서도, 환동해권을 향한 한반도의 관문항을 강원도에 건설하는 일은 200만 도민의 염원
이어야 한다. 그것도 강원도를 한반도의 변방 에서 환동해권의 중심 으로 옮겨 놓는 대 역
사(役事)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과 관련된 강원도의 가장 큰 과제라
고 생각된다.
우리의 경제도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했다. 교역규모든 세계 11위, 양으로는 전세계의 4.5%
를 차지한다. 그러한 수출입물량의 99.7%가 항만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무역의 수
송기지로서의 항만은 아주 효율적인 물류망의 구축을 요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항
만의 위치는 선적량이 충분하고, 수송이 원활하며, 비용이 저렴해야 하기 때문에
- 육 해 공 3면의 연계수송체계를 갖출 수 있어야 하고,
- 상품의 이동경로 위에 있어야 시간 거리 비용이 절감 될 수 있는 것이므로
- 이미 시공중인 영동국제공항와 동서고속도로의 동해안종점의 연계가 가능한 속초주변
이 적지라 할 것이다.
그러한 곳이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서, 환동해권을 향한 한반도의 관문항만으로서의 절대우
위를 갖게 되며, 부산이나 경남북을 따돌릴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표> 서울-블라디보스톡간 시간 거리 비교표(경유항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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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로 240 271 394 402 428 28
해로 470 552 723 773 822 1,490
합계 710 823 1,117 1,250 1,250 1,518
운임(원) 1,440 1,669 2,264 2,457 2,534 3,098
주 : 화물1톤의 1km 수송비 , 해운 - 15원 , 철도 - 38, 항공 - 67, 육운 - 453, 환동해권 대응을 위한 지역개발 전략
1. 환동해 전진기지(신항만) 건설
1) 영동권 신항만건설의 필요성
(1) 동해권 발전의 제약조건
입지상 강원도의 중심항 기능 수행곤란
배후지 협소와 접근성 불량
(2) 속초지역의 중심성 급부상
관광개발 중심지로 부각
교통망 확충에 의한 성장 중심지로 부각
(3) 해운환경의 변화
소규모 항만개발에 의한 교역 활성화(교역거리 단축)
대양순환 관광항 부상
1) 영동권 신항만 건설의 입지 및 타당성 검토
(1) 신항만의 후보지 선정
① 신항만의 후보지 조건
신항만기능과 최대선박
- 관광 및 교역항, 수도권의 동해 관문항, 5만톤급 접안 가능성
물리적 조건
- 수심 - 14m이상, 외곽시설, 박지수면적, 항만용지등 동해항 이상일 것
경제사회적 조건
- 배후도시의 존재, 연계성, 수도권과의 접근성, 금강산관광개발 연계성
② 신항만 후보지 선정
3개 입지(청초호 전면, 송지호 부근, 양양 남대천하류) 검토결과 청초호전면이 가장 유리
(2) 경제적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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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수도권 화물의 환동해권 및 대유럽 운송비 절감(육상운송비)









주 : 컨테이너 1T EU 기준 , 컨테이너 운송비는 왕복기준 (1994.11)으로 산정 , 서울 - 속초간 요율은 거리비례로
환산
<표> 해상운송비
구 분 부산-보스토니치 속초-보스토니치 차 이
거 리 511해리 294해리 317해리
항해시간 24시간 14시간 10시간
운 송 비 $27,215 $15,669 $11,546(1TEU당 9,200)
주 : 2만톤급 실적계량 1,000TEU 기준, 속초항이나 부산항에서 제비용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해상운송비차이는
운항비에서만 차이가 남
다목적항 기능으로 초기난관 극복
- 관광항과 연근해 및 Feeder 서비스를 겸하는 다목적항
-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Supply - led 방식이 바람직(기타규슈항의 예)
(3) 신항만의 취역점
물리적-제도적 여건 취약 : 항만정보시스템 미비 등
선사(船社)들의 기피가능성
- 화주와 선사들의 항만선택기준 : 총운송비용과 운송시간
- 따라서 내륙수송비 및 시간절약이 결정적 요소가 안됨
3) 속초신항개발의 기본목표와 개발전략
(1) 기본목표






4) 속초 신항만 물동량 및 시설수요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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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초항 컨테이너 물동량 추정 및 시설소요
우리나라의 항로별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단위 : 천TEU)

























합 계 계 144 272
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무역전망에 근거하여 해운산업연구원에서 작성
속초항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 수도권의 40%, 중부권의 25%, 강원권의 100%, 이용가정
(단위: 천TEU)

























주 : 빈(空) 컨테이너 포함 . 기타는 연안항로 포함
컨테이너 및 다목적 부두 소요물동량
구 분 2001년 2010









세계적으로 유람선인구 : 년간 500만인, 2000년대, 1,000만명 예상
유람선규모 : 15,000- 20,000톤급, 최대 50,000톤급
② 연안여객 수요시설




구 분 2001년 2011년 소요부지
국제 여객부두 10,000톤급-1선석 15,000톤급-1선석 국제여객터미널약5만-10만평
컨테이너 부두 20,000톤급-1선석 50,000톤급-1선석 컨테이너 터미널약 6만5천평
일반화물 부두
(다목적 부두) 20,000톤급-1선석 15,000톤급-1선석 약 4만평
일반 화물 부두 5,000톤급-1선석 20,000톤급-1선석 약 2만5천평
물류기지 - 3,000-5,000톤급-1선석 약 5만평
계 : 10선석
(장래확장4∼5선석예상) 4선석 6선석 약 2십8만6천평
하역능력 - 6 7 0만톤 (장래확장1,030만톤예상) -
(2) 대안별 시설배치계획
제1안
- 기존어항 및 청호동의 시설이나 활동의 제약최소화
- 어항존치
- 청호동 고층화, 이에 따른 여유토지 무류기지로 활용
제2안
- 속초어항기능 대포항으로 이전, 총호동 주민(어민 신어항으로 이주
- 국제관광항 국제무역항을 집중 육성
대안별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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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 1 안 제 2 안
장점
어항 및 청호동 불편 최소화
신항만 건설 용이
청초호 재생 및 주변토지 이용제고
속초시의 국제 관광 및 무역도시로서
의 성장 촉진
단점
속초시의 국제관광 및 무역도시로서
의 발전 저해
오염된 청초호로 인한 이미지 손상
새로운 어항건설비 또는 이주비 발생




- 대포항 건설 : 770억원




년도별 2001-2002 2003-2004 2005- 2006 2007-2008 2009-2010 2011 누 계
계 58,349 65,777 75,021 84,678 96,703 53,548 434,076
(2) 고용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
한국 재래시장(3, 5일장)의 지역별 산업입지 조성과 그 재활용(각종 필요 활용공간으로
이용하는 방안, 지역간 교류의 중심지와 연계 중간 중계 장소)
미래유통 역할에 중심지로 선정 재정비
- 생산 system 변화에 따른 도 소매업 변용
- 소비 system 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흐름에 맞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전화 경제 효율
성(유통)제고
- 세계경제의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서 풍요론 지식산업에 부응하는 촉매역할 담당
지역의 특수성(역사성)과 오늘의 새로운 흐름과의 gap을 조정하는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국토골격을 형성함에 있어서 격자형 고속도로망만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에 의문
이 제기됨. 각 지역에 균등한 접근성 및 이동성 확보라는 관점에서는 이해가 가나, 과연
그 투자의 효율성 및 지역발전적 측면에서의 효과성은 어느 정도인지 의문임.
또한 국토 골격을 고속도로 등 공로 교통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장래 기술발전 등을 고려
할 때 지역의 특성 및 지형여건에 따른 대체경
철도, 수운 등-개발 등 통합적인 교통망 구축에 요망됨.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비상시 대비는 물론이고 지역단위 또는 국지적 차원에서의 통합교
통망의 위계 및 위상을 감안한 전천후 통합교통체계 구축이 요망됨.
일정 지역을 특색 있게 개발하려고 하는 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추상적으
로 알고 있는 특성 외에 어느 정도로 구체화가 가능하며 그 특색과 관련된 자원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의문시됨.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마다 특성화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 조정장치가 없음.
지역개발의 특성화 측면에서 가장 토속적이며 지역적인 것이 가장 훌륭하며 세계적이
다 라는 의미를 내재시킬 필요성이 있음. (예를 들면 제주도 돌하루방 기념품이 설악산
기념품 가게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지속적 개발에 대한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담기 위한 구체적 안들이
계통적으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한 실제적 연구가 진행된 것도 일부 조경분야
의 경우와 같이 국한된 부분에서이며,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계통적 체계 구축이 요망
됨
계획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도모할 수 있고 Monitoring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
련요망.(정권 교체에 따른 방편 및 정치적 현안 배제-일관성 유지 및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계획의 중요성 강조)
도시계획 부문
먼저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들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아
야 할 것임. 예를 들면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실제로
는 현 규제수단에 따른 효과가 없으며 이로 인해 다른 인센티브의 규정이 유명무실해지
고 있음.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규정에도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반적 규정
으로 계획에 있어서 그 유연성 확보가 요구됨.
상세계획과 도시설계의 명확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혼란
을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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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개발
최근에 그린벨트에 관한 규제완화로 인한 폐해의 발생이 우려됨.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
는 방법이 아닌, 기존의 그린벨트가 지닌 긍정적 기능의 활성화와 부정적 기능을 최소화
하는 방안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음. 특히 그린벨
트 지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못한데 대한 보상 등도 고려해야 함.
준농림지 개발이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담당공무원들이 법규의 불합리성을 지적
하고 있음에도 고쳐지지 않고 있음. 앞으로 수도권의 난개발과 환경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기타 사안
재측면-성수대교붕괴, 삼풍사고 등에서 보았듯이 대형사고 및 재난시 구난을 위한 국가
적 범위, 광역적 범위, 지역범위, 국지범위 등 위계 및 위상을 감안하여 긴급서비스센터
및 체계 구축 요망-이는 국방부, 행자부, 건교부 등 기타 관련 기관과의 효율적 연계체






몇가지 강원도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상에서 볼 때 원주지역이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
른 지역에 비해 계획수립시 하위순위로 고려되고 있는 듯한 인상입니다. 강원지역은 환태평
양시대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관광자원도 풍부하며 특용작물과 고랭지식물들이 잘 자라며,
동해안의 신선한 어패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도로망이 서울로 집중되어 서울
이외의 기타지역과의 연계성은 거의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산지역 및 충청권과의 연계성 있는 사회간접시설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 지역적 특성을 살린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며 몇차례에 걸친 심포지움과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나 실제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도 참여함이 어떨까 합니다. 물론 강원도에는 강원
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만 이곳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더 폭넓은 의견수렴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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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15
이재원(경기개발연구원)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정책프로그램의 동시개발 및 재원동원의 다각화 방안 모색
공간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전략 프로그램 개발
지금까지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주로 물리적인 하부구조에 대한 시설투자 중심으로 구상되었
음. 구체적인 개발대상 공간이 실제 의도한 대로 기능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한 고려는 충
분히 검토되지 않은 경향이 있음. 최근의 추세가 종합적이고 표준화된 공간계획에서 구체적
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강조하는 경향을 감안하여 물리적 시설투자 혹은 공간개발이 구체적
인 특정 전략 기능들을 동시에 국토계획 속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임.(예, 산업단지의 경
우 입지 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기대되는 기업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프로그램 조건
의 분석 등)
지방정부의 투자재원 조달의 다각화를 위한 지원 방안
국가적 차원에서의 표준화된 공간개발에서 지방의 특색 혹은 장소의 전략적 경쟁력을 감안
한 공간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개발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역할
이 강화되어야 함. 계획한 공간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
역의 사회적 자산으로 융합되어 사회적 공간환경이 틀 속에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
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함.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기개발 입지들이 해당 지역사회와
는 분리된 개발의 섬으로 존재하고 있어 기대한 만큼의 기능과 효과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대
규모개발사업에서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경우 곧 해당 입지를 지역의 사회 경제적 자
산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케 하는 기회로 작용한 것임.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계획된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기반
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하지만 현재와 같은 조세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재원 동원체제로서
는 전략적인 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지원(도로, 상하수, 공원녹지
등과 같은 기반시설투자 )하기 힘들 것임. 따라서 계획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재정재원을 조
달하기 위해 통상적인 지방채 방식 이외에 개발이후 예상되는 계획지구 내에서의 지방세수
입, 개발업체에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 수입 등을 (지방세 일반에 대한 담보가 아닌) 특정담
보로 다양한 형태의 민간자본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혹은 재원조달체계에 대한 각
종 규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즉 지방정부의 일반재정
능력만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생을 승인하는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해당 개발지구의 잠재
적 조세수입기반 확충 효과 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다양한 재원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 발전과 인구분산정책의 필요
모든 정책의 근간이 그러해야 하겠지만 특히 국토계획은 지역균형발전과 인구분산에 주
안점을 두고 출발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능력에 따라 알아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정부차
원에서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균형 발전시키는데 중심적으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간지역이 7할인 한반도의 특성을 감안, 인구 5만- 10만 규모의 산간도시를 조성할 필요
가 있다. 이에 수반되는 산업, 상하수도, 환경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뒷받침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진취적이고 자조적인 모범 부락을 선정 1개군에 10여개 정도의 시범 부락을 조성한다.
외지인들에 소개할 수 있고 다른 부락 주민들이 부러워하여 스스로 본받을 수 있도록
자극을 주어 확신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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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17
이천기(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지역거점개발 방식의 실제적 육성 필요
그간의 국토계획에서는 서울시의 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거점개발 방식 등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고, 지금에 와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의 인구가 감한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앙집중화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한 자원의
불균형 배분은 한반도의 국토형태를 기형적으로 만들고 말았다. 제4차 국토계획에서도 이와
같은 지역균등성장 내용이 포함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이 국토의 고른 성장을 촉진하고
자원활용의 극대화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와 같은 다소 추상적이고,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은 지역개발방식이 다시 활용된다면,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은 기대하
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4차 국토계획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계획이 요구되어진다. 지나친 거점개발방
식을 지양하고 수도권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물론 금
융 업무 행정의 주요기능들은 지방으로 단시일에 이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현
재 각지방의 우세기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에서의 계획이 요구된다. 예를들면 부산의 유통,
대구 경북의 전자, 광주 전남북 지역의 전자 금융 기능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21세기는 세계화와 더불어 지방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예견하고 있다. 하지





부산항의 개발에 관한 의견
부산항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광역 크루즈 관광 벨트개발 : 지금까지 내륙 중심의 국토개
발에서 바다 를 해상국토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부산항을 환동해와 대한해협권 경제권을 형성하는 중추도시로서의 infrastructure개발.
부산 신항만(=해상을 통한 물류 중추도시)과 인천 영종도(=항공을 통한 물류중추도시)를
양대 축으로 하는 국토개발 개념도입 필요함.
남북한 해상 route (network) 구축과 관련된 국토개발계획이 필요함.
T CR, T SR, T AR (철도수송망)의 발달과 각 지역 항만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국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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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19
장영진(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Ind us tria l Ecosys tem의 필요성
산업단지의 조성은 계획단계에서부터 industrial ecosystem [symbiosis]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입지결정, 업종선정, 업체배치 계획이 요망된다.






우리 나라 국민들은 참 좋은 성격과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얼마전 도시지표가 발표되
었을 당시 분노하던 모습이 채 일주일이 가기전에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러
는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분개해하는 사람도 있다.
참고가 될까하여 몇자 적어본다.
1998년 11월경 발간된 우리 나라 5대 광역시의 지표 통계자료를 보면 부산광역시의 경우 발
간된 우리나라 5대 광역시의 지표 통계자료를 보면 부산광역시의 경우 광역시 중 최소의 도
로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차량의 보유대수가 다른 광역시 보다 많은데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국민 100명당 차량보유대수가 가장 많은 곳은 울산광역시이다. 또한 부산
은 최소의 상하수도 보유율뿐만 아닐 도수 가장 비싼 수도료를 물고 있고 광역시 중 나쁜
수질을 자랑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이 어느정도로 불균형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얼마만
큼 편파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극열히 볼 수 있다.
부산은 얼마전 전직 대통령의 지역구이기도 했다. 그리고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많은 투자와
발전이 있을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에 못미친 개발 정책으로 지역주민의 언성을 샀다.
이것은 권좌에 있을 때 챙겨 먹지 못하면 결국 후에 해본다는 논리밖에는 안된다.
지방화 시대가 도래한지 3년, 하지만 지방은 빈한 재정과 취약한 기반으로 여전히 중앙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민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개발 즉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및 그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지역별 균등한 개발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것이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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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21
최근희(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동서축을 중심으로 한 균형개발
제4차 국토개발계획에서는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동서축의 적극개발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개발은 경인 경부축이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최근에는 호남 또는 서해안이
개발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말 필요한 개발축은 동서축이라고 보여집
니다. 서울 강릉 또는 서울 속초 등으로 이어지는 축을 개발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낙후된 영동지방의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동서간의 균형개발이 가능
동해안의 항구를 대폭 확충하여 태평양의 상대국과 연결되는 중요한 연결기능을 담당토
록 해서 경부간의 용량포화로 인해 발생하는 과다한 물류를 분산시키고 물류비용을 크
게 절감시킬 수 있음
- 참고로 서울 부산은 거리가 426km이고 서울 강릉은 200km임
환동해권이 날로 발전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하나 큰 항구가 없고 가장 큰 생
산 및 소비시장인 수도권의 연계가 좋지 않음.
- 특히 북한의 두만강어귀 나진 선봉지구, 소련의 극동지역, 일본의 서해안, 그리고 중국




최무혁 한성훈(경북대학교 공과대학 환경계획연구실)
생활권계획 수립에 관하여-성장관리 및 밀도개념을 중심으로
개발에서 관리위주로의 의식전환
소득수준과 생활양식의 변화와 함께 노년층과 장년 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향후
도시 및 지역개발에 있어서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도시 및 지역관리가 중요
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성장과 개발위주의 과거 국토개발정책의 기본
Paradigm을 관리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 및 지역개발의 성장관리는 성장과 개발의 총량이나 속도를 억제하는 기
능보다는 이를 환경적, 사회적,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
공하여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토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
적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생활권개념의 재정립
생활권이란 도시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데 유용한 원칙으로서 토지이용계획 가
로망 계획 공공편익시설 배치계획 등에 대한 전체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생활권은 동질
적인 공동체로서의 개념이 강조되는 사회단위로서 이 안에서 현대사회에서 결여되기 쉬운
공동체의식의 형성에 기여하고 공동서비스나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익시설
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 및 지역계획에서의 생활권계획은 학교 시장 공원 등 공동시설의 배치 및
규모설정 등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물적 계획이 최근 소득 및 교통수단의 발달
에 따른 시민들의 일상 활동범위의 확대, 소득과 직업유형간의 결속력상실, 그리고 서비스산
업 및 공공편의시설의 확충 등 사회환경의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생활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지역적으로 생활환경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권계획에서의 고려할 사항-성장관리와 밀도개념을 중심으로
- 기존의 지역개발정책이 공간적 개발원리를 추구하고 있으나 실제상으로는 기능적 개발
원리를 따르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개별 생활공간 사이의 질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존의 평면공간을 단위로 한 생활권계획에서 인구규모 및
사회기능에 기초한 입체적인 측면에서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 신도시개발 혹은 신주택단지 개발이 아닌 기존의 기개발된 도시 혹은 지역에서의 생활
권 기능을 강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생활권의 공동체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에서 물리적 개선을 추구하여 개선효과를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 주민들의 시설이용 행태에 따라 생활권중심 시설의 종류 규모를 설정하고, 시설의 배치
를 계획할 때 어느 생활권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누락된 지역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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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상위의 지역생활권 범위 안에 포함되도록 하고(수직적 차원에서의 고려), 시설의
이용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광역행정단위 차원에서의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수평적 차원에서의 고려)
- 기존의 생활권계획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으며 그 내용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방법론으로서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권계
획에서의 서비스 및 편익시설의 종류와 내용은 최소기준으로서 한정하여 시가지의 개발
상태와 밀도 가로망체계·기존 편익시설의 분포상태 등에 따른 신축적인 운용을 가능하






1.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21세기 국토의 비젼
제4차 국토종합계획 기간내에는 남북통일이 되거나 아니더라도 남북교류가 적극적으로 전
재될 것에 대비 북한지역까지 포함한 한반도와 나아가 동북아 각국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
비한 국토공간을 개편해야 함.
93.4.14 국토연구원에서 정책토론한 바 있는 남북7축, 동서9축의 도로 정비계획망을 따라
개발축을 형성시키는 국토계획의 재편 검토가 요망됨
환동해권 4개국(한국의 강원도, 일본의 돗토리현, 중국의 길림성, 러시아의 연해주) 다자간
협의 환동해권 확대 거점도시의 기초자치단체 도시들의 교류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토
공간구조가 배려되어야함.
백두대간을 따라 청정고냉지역의 부존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상응한 특정개발이 이룩
될 수 있는 계획이 담아져야 함.
DMZ 접경지대는 세계에서 유래없는 희귀지역이므로 반세기 동안 보존된 생태계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여 개발과 보전의 밑그림을 신중히 그려주어야 함.
2. 각 지방정부가 그들 나름대로 그들 지역을 위한 그들 지역인에 의한 새로운 미
래를 구상한 밑그림을 충분히 수용해야 함.
강원도의 경우 96.9. 도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21세기 강원의 비젼을 제시 강원비젼
21 계획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으니 이들 계획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토개발 계획에 반영
하도록 검토되어야 하고
저희 강원도는 분단 한국의 1번지가 금강호의 뱃길을 따라 통일한국의 1번지로 탈바꿈되
었으며 설악, 금강 연계개발로 한국관광의 1번지가 될 전마에 인식을 같이 해주기 바람
백두대간 준령에 따라 접해있는 동쪽바다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토록 애국가와
같이 청정하여 7번국도 확장과 동해선 철도복구로 남북 제7축을 국토의 중요 개발축으
로하여 동해안 관광벨트화 하는 국토의 특징적 개발계획이 담아지고 조기에 실행되어야
함.
3. 계획기간 동안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
저희 강원도에서는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립 진행에 따라 강원개발연구원 연구진
과 Network를 형성 지역별 특성화전략 수립연구단을 구성 운영토록하고 귀원이 주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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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는 제4차 국토계획단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해 갈 것임.
- 강원도에 관련된 남북3개축(5,6,7축), 동서4개축(1,2,3,4축) 중심의 지역특성화 전략계획수립 관
련 중장기 계획 워크샵을 개최 시군별 상향식 의견을 수렴코저 하므로
- 이상의 각종 활동을 통하여 수렴되는 자료들을 추후 정리하여 제출코저 하오니 미래의





국토계획을 수립하면서 고려해야할 요소들은 다양하겠지만, 본인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
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국토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아마도 많이 언급
되는 것들 중의 하나는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문제일 것인데, 이 점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과 같은 2가지 관점에서 생각과 연구초안을 갖고 있습니다.
관점 1 :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개발사이의 관계
관점 2 : 지역균형개발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방법론
제안내용
국가경쟁력의 유지 및 극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조건은 우리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
로 분배하는 일이다. 한정된 자원을 여러용도나 부문에 투자하면서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조
건은 각 용도별 또는 부문별 수익률(생산성)이 균등하도록 투자자원을 배분해야한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초한계원리이다. 부문별 투자수익율이 균등하도록 분배했을 때 전체적인 수익률
의 합계는 극대화되고, 그러한 조건은 국가경쟁력의 극대화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논리는 국가경쟁력의 극대화를 위한 자원분배의 효율성조건이다.
지역균형개발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모든지역에서의
자원투자의 수익률이 동일한 상태를 지역균형개발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위의 국가경쟁력극
대화조건은 지역균형개발조건과 동일하다. 즉, 지역균형개발과 국가경쟁력극대화는 동일한
것을 의미하고 지역별 투자수익율을 균등하도록 투자자원을 분배하였을 때 두 목표를 동시
에 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사실은 한국에서 지역들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자원
배분이 이루어졌다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는 점을 시사한
다. 최근의 경제위기도 지역경제별 자원배분의 불균형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도 가
능하다.
따라서 국토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경제별로 투자효과-투자수익율-를 고려하여 투자효과가
높은 (낮은)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적은) 투자가 가능하도록 계획이 수립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의 간단하고 중요한 경제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별로 투자수익율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경제들 사이에 상대적 투자수익율을 비교하는데 유
용한 실증분석기법을 제시하여, 국토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
으로 보완적인 이론적인 결과는 지역별로 투자수익율을 균등화하는 경우 궁극적으로 지역별





1. 엔터프라이즈 죤의 개념 및 유용성
Enterprise Zone 정책은 경제적으로 쇠퇴하고 물리적으로 황폐한 특정지역에 대하여 도시계
획 및 경제규제의 완화와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지역의
재생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원래의 개념은 자유방임주의의 실험이고 경제적으로 쇠퇴하고
물리적으로 황폐한 특정지역에 대해서 다양한 장벽을 없애서 새로운 경제활동을 활성화시
키기 위한 것이다.
Enterprise Zone의 도입은 1980년대 영국 대처정부(보수당)의 도시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
다. 1970년대 중반이후 영국은 기존의 산업지역에서 제조업이 쇠퇴하고 있었다. 이에 중앙
정부는 경쟁에서 뒤처진 도시들을 회생시키고자 도시개발정책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적인 도시활성의 대안으로 Peter Hall의 구상을 이어받아 1980년 법안
으로 통과된 것이 Enterprise Zone정책이다.
Enterprise Zone은 기존의 산업단지에 비해서 기업유인효과가 훨씬 크며 지역개발 촉진효과
도 강하다. 특히 규제가 많은 대도시지역에서 지정시 그 효과가 뛰어나다.
구 분 산업단지 Enterprise Zone
공통점
- 낙후지역 회생목표
- 각종 인센티브 제공(세제 및 기반시설)
차이점
- 입주승인 절차의 복잡성
- 지역지정후 우선순위에 입각
하여 입지
- 공장용지분양 최소면적의 규정
- 일괄적 규정
- 입지절차의 단순성
- 지역지정후 자유입지 가능
- 최소면적 규제없음
- 지역특성에 따라 개별규정 가능
2. 수도권지역의 도입필요성
현실적으로 수도권지역의 입지여건이 비수도권지역보다 훨씬 우월하다. 특히 외국기업의 유
치에는 수도권지역이 유리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자치단체들과 많은 전문
가들이 수도권 규제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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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정책목표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그 실현 가능성은 낮다.
이 같은 여건하에서 수도권정책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수도권의 성장잠재력을 최대
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Enterprise Zone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즉 수도권내 특
정지역을 Enterprise Zone으로 지정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가해지는 제약을 완화하고 일
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정여건, 관리주체, 인센티브의
유형 등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내용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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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회에 별도의 환경평가팀 마련
21세기 미래사회는 엄청난 속도의 개발관련 기술진보와 더불어 생태환경 측면의 가치가 증
대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21세기 국토구상(안)에 대하여 한마디로 요약해 통합공간으로서의 국토계
획이라고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개발과 환경과의 문제에 대해 제가 가진 소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4차 국토계
획을 수립함에 있어 각종 개발축(개발정책)에 대하여 환경적으로 세심한 평가 분석이 있어
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단순히
환경분야 전문가의 이론적인 접근에서 나아가 실제 계획한 부문에 대한 철저한 평가 (국토
계획에 참여하지 않은 중립적 평가기관 선정)을 거쳐 개발과 환경보전이 상충되는 부분은
과감히 손질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번 훼손된 생태적 환경은 복원이 사실상 불가한 것은 누구나가 주지하고 있을 것이며, 본
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의 지구환경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립중인 국토종합계획에 별도의 환경평가팀을 발족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된 내용에 대해 철
저한 검증과 아울러 각종 하위계획(도 군계획) 수립시 환경부문 지침을 제시하여 실제 도
군계획 수립시 지자체 등으로부터 상위계획을 무분별하게 확대 해석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




한국전통건축의 보존과 관광산업으로의 활용
1. 한국 관광산업의 현실과 실례
현재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관광자원이 풍부한 편이다. 그러나 관광자원의 활용과 홍보
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지 못해서 관광산업이 고부가가치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의 한 실례를 살펴보면, 전국 각지에 지정된 국립공원의 활용과 홍보에서도 잘
나타난다. 각 국립공원은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장소
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때에는 그럴만한 고유한 특징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 특징
을 중심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도 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모든 국립공원은 활
용과 홍보에서 차이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즉, 겉으로 보이는 형상이나 형태, 특징의 차이는
분명하지만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천편일률적이다.
그런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관광산업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한국은
이와 같은 구조에 충실하지 못한 실정이다.
A. hardware(하드웨어)
(관광하고자 하는 대상)
B. 무엇이 차별화 되는 성격인가?
무엇을 부각하여 특징화 할 것인가?
C. 무엇을 보여 줄 것인가?







그러나 각 단계에서 확정되고 결정된 사항을 다음 단계에 충실하게 반영한다면 단순히 부가
가치를 높이는 차원뿐만 아니라 보존·보전 및 관리까지 일목요연하게 체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러한 관광산업의 틀 속에서 세부적인 분류·분석 해보면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관광하고자 하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연관광자원과 인공관광자원이 그것이
다. 첫째로 자연관광자원의 운영, 개발형태를 살펴보면, 겉으로는 위에서 단계를 나누어 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2~3단계에서 충실하지 못한 이유로 인해 차별
화에 문제점을 적지 않게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곧 다음 단계에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자연관광자원의 경우는 인공관광자원에 비해 운영형태가 비교적 명확하고 체계적인
편이다. 두번째의 인공관광자원은 좀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이유는
인공관광자원이 자연관광자원에 비해 인간의 삶과 훨씬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행태와 연계하여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인공관광자원에도 여러 거지로 구분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건축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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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사람들은 건축은 삶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전통건축을 일반인
들에게 보여 주는 방법에 있어서 인간의 삶은 소외시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건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무엇을 보존 보전 할 것인가의 질
문에도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하다.
1) 종 묘
이 시점에서 몇 개의 전통건축의 예로 현재의 한국전통건축문화재의 관리 운영 실태를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서울에 위치한 종묘를 한 예로서 살펴보면, 종묘는 조선시대 왕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
으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건축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
고 있는 대단한 문화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종묘의 건축적 가치는 현재 얼마나 관광하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느냐에는 상당한 의구심이 간다. 각 영역을 잇는 숲길과 몇 개의
건물과 넓은 마당이 참 인상적이었다고 하는 관람자의 말처럼 종묘는 과연 그 것 뿐인가?
그리고 그것이 종묘의 참 모습일까? 지금까지 종묘에 관한 연구는 건축분야 뿐만 아니라 여
타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일반인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지금까지는 연구와 이것의 적용은 너무나 소극적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종
묘의 안내판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데 각 건물의 구조법식과 칸살잡이의 설명은 결과에
관한 설명뿐이며, 그것마저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 뿐이다.
종묘는 종묘로서의 건립된 이유가 있고 이러한 이유가 일반인들에게 보여질 수 있을 때 가
치를 발할 수 있다. 종묘는 그야말로 신성한 종교적인 장소이며 공간이다. 이것을 전제로 나
아가면 종묘의 가치를 점차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종묘는 위패를 안치하는 동시에 제
사를 위한 건물이다. 이는 당시의 건축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필요성에 의한 산물이라는 말
로 바꿀 수 있고, 제사를 지낼 때 가장 종묘 다워질 수 있다는 말과도 직결된다. 다시 말하
면 인간의 삶의 형태가 건축과 결부 될 때 비로소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례가 프로그램으로 설정되고 제한적이나마 일반인들에게 체계적으로 전달된다면
종묘를 제대로 이해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종묘에서 무엇을 보전하고 종묘에서 무엇을 배워
야하고 종묘가 어떠한 가치를 갖는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명쾌한 답이 주어질 것이다.
2) 사 찰
이러한 것은 비단 종묘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 각지의 사찰에서 행해지는 4월 초파일 행
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많은 불자들이 이 행사를 위해 절을 찾는다. 그러나 그러한 행사
를 보기 위한 관광객들도 그에 못지 않게 많이 찾아든다. 이 행사 때에 절의 각 건물의 실
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도 하고, 가장 절다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건축을 하드웨어라고 하면 여기서 벌어지는 삶은 소프트웨어라고 말 할 수 있다. 한국의 숱
한 건축 문화재 중에 사찰의 경우와 같이 대규모의 건축은 비교적 관리와 홍보가 잘 이루어
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4월 초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행사는 불자들만이
알고 있을 정도로 홍보가 미약한 편이다.
2. 한국전통주책(주거)의 보존과 관리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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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실은 전통주택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한국전통주택은
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뿐,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동등하게 지원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한 어떤 기준으로 지원해야 하는지도 말하
기 어렵다. 어떻게 해야하는가?
모든 문화재가 그러한 실정이지만 특히 주택의 경우는 자생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위에서
개략적이나마 언급하였듯이 각 주택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identity )을 개발하고 이것을 부
각하기 위해 충분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성은 문화재 관광의 문제
뿐만 아니라 문화재의 보존 관리와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 현재의 대부분의 문화재와 문화
재 급(級)의 주택들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수시로 찾아드는 방문객들로
하여금 침해받는 사생활과 그에 따른 사유재산의 손궤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우선은
이러한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는 전통주택에 관한 관심부터 높여야 한다.
그 다음 단계적으로 본다면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 주택의 차별화 되는 성격을 규명하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지를 제시하고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다음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에 관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야 한다.
그 예로서 각 주택에서 일어나는 행사를 프로그램화하고 그러한 것들이 일반인들에게 체계
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행사 관람객들이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관람함으로 해서
건축의 관리도 용이하고 보존의 방향도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더욱 확대 시켜보자면 한국전통주택은 마을 단위로 나타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고, 더 나아가서 지역적인 차원으로 확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조직적으로 편성된다면
한국내에 문화재가 관람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마을 단위의
관광에 좋은 사례는 전남의 낙안 읍성이 그 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적 가치는 뒤로하
고라도 많은 행사의 개발로 인해 고부가가치를 지니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요즈음 지역적으로 벌어지는 많은 축제가 이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지역적으로 가치 있는
관광산물을 축제라는 소프트웨어를 마련함으로서 정체성을 부여하고 이로 하여금 부가가치




환경친화적 계획(WSP공법, 폐기물 분야의 vermicompos t ing)
각 지방 자치단체들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중복투자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 환경오염방지공법으로써 자연생태적이
고 경제적인 공법(ecological & economical engineering method)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할 것
생물학적 처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것
처리 후의 부산물의 자원화와 부가가치 극대화를 적극 모색할 것
수질 분야의 안정화지(WSP, waste stabilization pond) 공법
- 이 공법이 갖는 최대 merit point는 N, P 등의 영양염류 및 기타 수질오염물질들의 제
거효율이 우수하고, 조류생체의 생산이 대단히 우수하므로 선진 외국에서의 경우처럼,
생산된 조류생체를 ①protein recovery ②methane gasification ③chemicals extraction
등에 이용되어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이다.
- 유휴 하천변에 이 시설을 설치 운용할 경우, 운용하기에 따라서, 도시민들에게 신선한
산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태적 수처리의 살아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도시의 공간미
를 살리는 훌륭한 환경친화적 프랜트가 될 수 있다.
1. 폐기물 분야의 vermicomposting
이 공법이 갖는 최대 merit point는 ①호주나 뉴우질랜드의 경우처럼 목초지의 개발에 이용
되어 왔으므로 간척지 등의 척박한 토양의 비옥화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과 ②지렁이는 염
분이 높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도 잘 성장하므로 소금기가 많고 slurry상태의 우리나라 음식
쓰레기의 처리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과 ③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지
렁이 성충과 분변토의 상품화가 이루어져 있으니 만큼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는 국토개발에 따라 소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토
의 각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지질, 지형, 토양, 수문, 식생 등의 자연경관과 동식물의 서식
처, 번식지 등의 자연생태계를 보전지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이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을 위하여 통로 corridor등의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관생태학




백두대간 능선에 Wind Farm(풍력 발전 단지)
대체 에너지 개발이 일환으로 백두대간(태백산맥)의 주요 능선에 미국 California 주의 Wind Farm
과 같이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여 전력 생산
사전 조사, 주용 능선의 풍력, 풍향 조사
바람이 심한 백두대간의 주요 능선은 초지 및 관목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삼림 훼손과는
관계 없음
주요 국도와 인접한 지역을 선정 (예 : 대관령 지역의 매봉, 선자령 지역)





국토개발에 있어서의 경관계획 수립지침 제안서
1. 머릿말
국가경쟁력을 배경으로 한 미래국토의 발전계획을 세우는 원대한 계획은 국토의 골격, 지역
개발 등 여러 가지 대상요소가 있지만 당 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오던 내용은 경관, 환
경디자인 분야로서 이 분야가 21세기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써
물질적 풍요로움에서 정신적 풍요로움에 대한 가치에 전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차제에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당 연구원의 주 연구분야는 경관 및 환경디자인(Environmental Design )분야로 물, 공기, 생
태, 오염 등을 연구하는 Environmental T echnology 분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인간 생환전반에 걸친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도시는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 측면 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되어야 하고
환경이 우리생활을 구속하는 굴레가 되어서는 안되며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편안하고 자연
스럽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IMF 시대를 맞고 보니 경제회생과 활성화를 위해 모든 면에서 국민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종 인 허가의 간소화, 구제의
완화 등 많은 면에서 자유롭게,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종 국가시책이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소를 제거해나가야 한다는 의도
는 매우 바람직하고 장려해야할 요소라고 봅니다. 그러나 경관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러
한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되는 점이 있습니다.
시가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한번 형성되면 다시 고치는 것은 몇 배의 노
력이 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가 지역특성을 살리고, 보다 더 매력적이고 개
성적인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구조를 해부하고 체계적 연구를 통한
도시의 총체적인 경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해외 각
국의 아름다운 도시들의 경관행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
과 더불어 도시경관을 보다 친환경적인 것으로 하고 디자인의 질을 차원 높게 만들어가는
노력에 의해서 총체적인 지역의 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는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
한 역할을 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경관계획 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토계획이라
는 최상위 레벨에서의 지침이 있어야할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경관계획의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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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간계획의 체계로는 국토계획,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농 어촌계획, 건축계획
등이 있는데 경관계획은 국토이용계획과 함께 도시계획 단계부터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며
하나밖에 없는 국토에 인공의 손길이 가해질 때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계획으로서의 도시계획이나 농 어촌계획과 함께
반드시 경관계획을 고려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경관계획의 위치와 내용
현재는 1995. 8.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재정비)수립지침에 약간의 언급이 되어있을 뿐 선진국
들과 같이 경관조례나 Urban Design Guideline 등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나 국가적
뒷받침이 없는 관계로 국토계획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경관을 조절할 수 있는 체계가 되
고 있지 못하여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4. 도시차원에서의 경관계획의 내용
다음과 내용은 경관계획에서 다루어져야할 테마로서 각 시 도의 행정조직구조에서 각각의 분야를
독립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편집한 것입니다.
1) 건축물
도시경관의 중심이 되고 그 인상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은 사람들이
생활하며 도시생활을 영위하는 장이 되는 것이므로 개개의 건축물은 고유의 용도와 기능을
쾌적하고 매력적이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건축물의 외관이나 전정(前庭) 보행공간 등의 외
부공간도 그 건축물의 내부공간의 연장일 뿐만 아니라 길가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훌륭한 외관이나 외부공간을 갖는 건축물 디자인이 지니
는 사회적 효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장차 신시가지에 들어설 건축물 외관에 대해 개인적인 사
업자, 건축주, 건축자, 설계자, 사업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
합니다.
2) 도시축 경관 가이드라인
도시축 경관은 도시의 골격을 구성하는 하천, 도로, 해변 등을 의미하며 도시의 골격을 형성
하면서 축상으로 전개되는 경관축으로는 도로축 경간, 하천축 경관, 해변축 경관, 녹지축 경
관, 역사 문화축 경관 등이 있으며 이러한 도시축은 도시적 경관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도시
에 대한 인상을 결정짓는 도시경관의 골격이 되는 것입니다. 축경관 가이드라인은 축을 형
성하는 개발에 있어서 지엽적이고 산발적으로 건설사업을 할 때 축경관을 중심으로 종합적
인 개발방안에 대한 상세한 길잡이가 되도록 합니다.
3) 지표물(La ndma rk) 설정계획
도시에 있어서 지표물은 지역 거주민이나 방문자에게 위치감이나 방향감을 제공하여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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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미지를 강화시켜주며 친밀감에 제공하기도 하고 도시의 거주자에게는 그 지역의 동
질감과 소속감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도시의 상징을 만들어 주고 도시 전체경관에 있어 액센트를 제공하며 다른 도시와는 구
별되는 특이성을 구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보면 시를 연상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요소를 개발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하도록 합니다.
4) 역사경관 보전 및 개발개획
역사경관의 보전이라 시간적, 문화적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거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
을 환경의 제반 측면에서 주어지는 부정적인 변화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
러한 보존을 통해 문화의 성장과 문화의 identity를 강화시킬 수 있으며 역사경관 자체가 지
닌 잠재력과 주위 환경과의 조화 및 융화를 통해 도시가 지닌 과거의 역사를 계승하며 전통
의 맥을 계승하여 지역성과 향토문화를 구현하여 역사성을 지니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창출
하기 위하여는 역사경관의 보전과 발전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5) 공원 녹지 경관계획
도시의 푸르름의 보전과 창출은 도시경관의 정비뿐만 아니라 도시에 자연을 되찾아 생활에
윤기를 주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음날의 생산의욕에 활기를 부여하는데 가장 중
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원 녹지는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서를 함양시키는 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재난시 피
난의 장으로써도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공원 녹지에 관련된 일반론적인 내용은 여러 각도에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공원 녹지의 질적 측면에 관한 내용이기 보다는
주로 확충을 꾀하는 데에만 치중되어 왔기 때문에 현대의 도시인들이 요구하는 공원 녹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 전체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좀더 삶
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경관적 배려를 하기 위해 공원 녹지 경관계획을 경관형성의 차원에서
수립토록 하야야 합니다.
6) 도시경관 색채계획
색채는 선, 형태, 질감 등과 함께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4가지의 중요한 요소로 손꼽힙니다.
색채는 시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강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개개별 구조물
의 색채가 모여서 도시전체의 인상을 결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도시의 색채는 시민의 정신생활에 윤택함과 안온함, 활력 등을 주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
출함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함으로써 거리의 색채를 구성하는 관계자의 책임이 큰 것입
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도시의 색채에 있어서 질서와 조화를 구하여 혹은 그 방향이나 목표를 정
하는 것이 좋은 도시환경의 창조를 추진함에 극히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에 입각하여 도시의
색채계획이나 그 조절에 관한 방침을 국토계획단계에서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경관시책 추진방향







- 학 관 연계
- 담당부서별 역할분담의 명확화
경관형성에 관한 계몽의 PR활동
경관형성 시범사업의 단계적 추진
경관행정의 역할분담
- 행정 주민 사업자별 역할분담
- 주민참여 행정의 전개
6. 기대효과와 영향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는 시가지 조성에 있어 기능성, 효율성 등의 추구에만 중점을 두어 아
름다움이나 쾌적감 등과 같은 인간적 가치는 별로 배려되어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외에 정서적으로 쾌적성을 얻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불가결합니다. 이는 현재를
살고 있는 세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야 하는 어린이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
다.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기에 아름다운 환경의 체험은 가지형성의 양식으로써 성장에 커다
란 몫을 다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국토계획에서의 경관유도 지침은 앞으로 이루어질 도 단위 그리고 시 군 구 단위의 경
관연출을 바람직하게 유도하기 위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격조있는 경관미를 연출해주도
록 하여 개성이 넘치는 특별한 경관 이미지를 살린 새로운 시가지가 되도록 하여 지역에 대
한 애향심을 높여 주게 됩니다.
官의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경관시책은 앞으로 예상되는 도시경관미를 배려하는데 필
요한 기본적인 준거기준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시가지 건설을 위한 국토개발차원의 거시적인 노력도를 제시하며 국민의 선도적
역할을 인지시켜 심리적으로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는 환경 전체의 바람직
한 경관미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합니다.
상기 경관계획의 기대효과를 축약하여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앞으로 해야할 국토의 입체적 경관형성을 잘 유도하기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된다.
- 매력있고 개성적인 시가지 이미지 연출을 위한 기본적인 근거자료가 된다.
- 주민 문화의 표현, 지역 문화 구현으로써 방향설정이 된다.
- 지역주민에게 자부심과 애향심 고취하는 계기가 된다.





첫째, 환경보호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개발해오던 타성에 젖어 있어서 그런지 환경부분은 항
상 뒷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나친 개발논리에 의한 자연환경파괴가 안타깝기 짝이 없습
니다. 그러므로 환경부분의 비중을 좀 늘렸으면 합니다.
둘째, 해양부분입니다. 해양부분은 일본과의 어업협정 등과 관련하여 관심이 부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바다쪽의 자원을 보호하고 이용하기 위한 관심도를 좀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업권지도 같은 것을 만들어 보고서에 삽입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땅모양은 알아도 바다는 어디까지가 영역인지 잘 모르거든요
셋째, 도시계획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언급할 성질의 것이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20년(혹은 10년)이 지나면 자동해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결정하면 어떨까합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지만 국토계획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서 도시계획결정에 좀더 신중을
기할 수 있고 또 법개정의 근거를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4차 국토계획수립」의 기본목표는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역사적, 전통적 문화에 근거를
둔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롭고 안정감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인간 거주의 종합적 환경을 계
획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그 중에서 저의 전공과 관련있는 (관광분야) 분야에 대해 소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관광레크리에이션 개발을 하나의 축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도 적지 않다. 그
러나 개발 낙후지역인 농 산촌지역은 농림어업과 관광 레크리에이션을 상호연계시킨 작목의
선정, 시설의 설계·건설, 실시운영의 조직, 자금의 도입 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많은 문
제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산촌지역의 농림어업의 진흥과 관광, 레크
리에이션 개발과의 체계적인 결합에 의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더불어 매력있는 정주환
경 을 전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기본적 과제는 다음 7항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산촌에 대한 관광, 레크리에이션 개발의 기본문제
산촌의 농업과 관광, 레크리에이션
산촌의 임업과 관광, 레크리에이션
산촌에 대한 시설정비의 기본방향
산촌에 대한 광광, 농업 (관광농업의 집단대형화, 축산관광 등등 관광 농업의 개발육성
방향)









오존피해방지를 위한 국토계획수립 연구
최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는 광화학 스모그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
인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오존경보제를 시행하는
등 오존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수반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생성되어 발생된 질소산화물(NOx )이 강한 햇빛(일사량)에 노출될
때 오존이 지표면 가까이에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반응성이 강한 휘발성유기화합물
(VOC) 이 존재할 경우, 이러한 오존 생성반응은 한층 더 빠르게 진행되어 오존농도를 상승
시키게 된다.
대개의 경우 질소산화물의 제어가 어려우므로 휘발성유기화합물 (VOC)의 제어에 보다 많은
관심이 주어진다. 이러한 VOC에는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위적
인 것들은 자연적인 것에 비해 매우 적은 양이므로 인위적인 VOC들의 감축은 근본적인 해
결책이 되지 못한다.
식물은 자연 발생적 VOC의 가장 주요한 배출원이다. 식물은 대기중으로 유입되는 반응성이
강한 탄소의 주요한 배출원이다. 아이소프린 (이소프린), 터어핀 (테르펜), 알콜, 카르보닐화
합물, 에스테르 등은 식물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탄화수소화합물들이다. 이러한 물질들은
①에어로졸의 형성 등 전지구적 대기화학반응 ②광역적 광화학산화제 (특히 오존)의 형성
③탄소순환의 수지균형 ④비도시지역의 산성침적에 기여하는 유기산의 생성 등에 주요한 영
향을 끼친다. 특히, 휘발성 올레핀계열 화합물질들 즉, 아이소프린(Isoprene), 모노터어핀
(Monoterpene: alpha- pinene)이 대표적인 물질같은 물질들이 전지구적 자연VOC의 상당부
분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아이소프린 과 모노터어핀은 상록수 및 침엽수림에서 다량 방출되는데 아이소프린은 주로
활엽수중 낙엽수림에서 많이 발생되며 주로 온도보다는 일사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모노터어핀은 주로 상록수중 특히 침엽수림에서 다량 방출되는 데, 일사량보다는 온도에 마
주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자연 발생적 VOC의 양은 인위적인 것에 비해 약 7배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국내의 경우에는 약 3배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조천 外, 1998). 우리나
라의 경우, 산림이 전 국토의 약 65%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원도가 82%로 가장 많은
산림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수종들을 조사해 본 결과, 침엽수림이 전 산
림의 약 45%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활엽수림(주로 낙엽수림)은 전 산림의 28%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수종분포를 보면, 침엽수림의 경우 주종을 이루는
것이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엽수림의 경우에는, 주종을 이루는 것
이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등인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아직까지 국
내에서는 이러한 자연적 VOC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어서 한 실례를 들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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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미국 아틀란타시에서는 1978년부터 1989년까지 약 7억 달러 (약 6300억 원)를 들여
인위적인 VOC를 제어하였으나, 고농도의 오존(> 120ppb )은 내려가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는
더 상승하기도 하였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그 지역에서 방대한 양의 자연적
VOC 배출량이 거의 무시된 체 환경정책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 밝혀 졌으며, 그 때문에 막
대한 양의 시정부 예산의 손실을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그 도시에는 방대한 양의 아이소프
린이 참나무 (Oak tree)들로부터 나온다는 것과 아이소프린의 오존생성퍼텐샬 (OFP )이 75
개의 주요한 VOC들 중에서 4위 권내에 속한다는 새로운 사실들도 최근에 밝혀졌다. 아틀란
타시는 그 이후 NOx 제어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며, 이러한 한 실례는 어떠한 특정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대기환경정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국내의 경우 대기오염피해방지 관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국토관리대책을 다음과 같이 종합
해 보았다.
①오존은 늦봄, 여름, 초가을에 가장 발생빈도율이 높고 자동차의 배연가스와 매우 깊은 함
수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야 한다. 즉, 산림지역 및 도심지역 수목(trees ), 그리고 고속도로와 관광단지 주변의 조림에
있어 좀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성계획과 관리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예를 들어, 미국
의 아틀란타시처럼 아이소프린을 배출하는 참나무들을 대도시거리의 가로수나 공원의 녹지
등으로 활용한다면, 그것은 오존생성퍼텐셜(OFP )을 상승시키므로 사전에 예방되어야 할 것
이다.
②나무 그 자체는 삼림욕의 측면에서 인간에게 매우 이로운 존재다. 그러나 문명이기의 접
근은 이를 유해한 존재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발생되는 VOC는 삼림내부의 그늘진 곳에서
는 햇빛이 없으므로 오히려 건강에 좋다, 그러나 강한 햇빛에 노출되면 오존을 생성함). 수
목원을 비롯한 관광단지내의 오존상승은 자동차와 나무가 주범이므로 광화학대기확산 모델
링을 통해 자동차들이 삼림주위에 접근하지 않도록 일정한 접근한계를 설정하고 안전지역내
에 대단위 주차공간을 마련한다. 주차공간으로부터 관광지까지는 전기자동차나 전철 또는
모노레일등을 이용하여 이동하게 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물론, 늦봄, 여름, 초가을 등
주로 여름철에 가까운 계절 또는 습한 비우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관리대책은 청정한 대기
환경을 원하는 도시인들과 풍성한 곡식이나 과실의 결실을 원하는 농촌인들에게도 절실히
요구된다. 실제로 우리들이 먹는 곡식들은 낮은 오존 (약 60 ppbv ; 우리나라 환경기준치는




자연 발생적 휘발성 유기화합물 - 배출량과 관리방안
Natura l Volatile Organic Compounds - Emis s ions and Control Strategy
1 서 론
식물은 자연 발생적 VOC의 가장 주요한 배출원이며, 보다 정확한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인류의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식물은 대기중으로 유입되는 반응성이 강한
탄소의 주요한 배출원이다. 아이소프린, 터어핀 (테르펜), 알콜, 카르보닐화합물, 에스테르 등
은 식물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탄화수소화합물들이다. 이러한 물질들은 ①에어로졸의 형성
등 전지구적 대기화학반응 ②광역적 광화학산화제 (특히 오존)의 형성 ③탄소순환의 수지균
형 ④비도시지역의 산성침적에 기여하는 유기산의 생성 등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다. 현재
식생에서 배출되는 전지구적 연평균 총량은 대략 500에서 825 T gC/ yr 로 추정된다 (자연적
VOC 총량은 약 1150 T gC/ yr ). 특히 휘발성 올레핀계열 화합물질들 즉, 아이소프린
(Isoprene), 모노터어핀(Monoterpene)같은 물질들이 전지구적 자연VOC의 상당부분을 차지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양한 종류의 부분적인 산화성 탄화수소화합물질들, 즉 알콜같
은 물질들이 자연으로부터 배출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서 인식되고 있다
(Fehsenfeld et al., 1992). T able 3- 1에는 대기중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자연적 VOC들이 잘
나타나 있다.
대기오염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오래 전부터 연구되어 왔고 최근에는 식물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상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 많은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자연적 VOC의 배출정도가 이러한 기후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게 되고 역으로 이상적인 기후변화가 VOC배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자연발생적 VOC가 대기화학의 중요한 매개체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자연적 VOC가
대기화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미국의 Went (1960) 에 의해 처음 밝
혀졌다. 그리고 미국의 스모키산과같이 삼림이 조밀한 지역의 상공에 청연무 (blue haze)가
관측된 것은 자연적 VOC의 산화과정에서 생성된 에어로졸입자들 때문이라는 것이
W ent (1960)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자연적 VOC는 대기중의 OH 라디칼의 농도를
제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기중 메탄과 일산화탄소농도의 성장속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자연적 VOC와 지구기후에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 틀림이 없다 (Guenther et al., 1994).
이들 자연적 VOC 는 오존형성과 산성건성침적물의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 SO2, NOx , 반
응성이 강한 NMHC가 대기중에 복잡한 화학반응을 거쳐 서로 반응하므로 자연적 VOC는
산성건성침적물과 광화학 스모그 모델링에 주요한 입력자료가 되었다.
자연적 VOC의 순수포화증기압이 온도와 대수적 직선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기중으로의 배
출량은 일 중으로 또는 계절적으로 강한 특성을 보이게 된다. 아이소프린 과 모노터어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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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 및 침엽수림에서 다량 방출되는데, 아이소프린은 주로 활엽수중 낙엽수림에서 많이
발생되며 주로 온도보다는 일사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모노터어핀은 주로 상록수중
특히 침엽수림에서 다량 방출되는 데, 일사량보다는 온도에 마주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2. 자연적 VOC 의 주요배출원
전지구적 견지에서 볼 때 T able 3- 2 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삼림은 대기중으로 유입
되는 자연적 VOC의 주요배출원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것은 예외가 아니며 특히 우리나라
의 경우,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국토의 65%이고 농경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의
20% (산림청, 1995) 를 차지하므로 산림이 자연적 VOC 의 주요배출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 Global natural VOC emission rate estimates (Tg C yr- 1) by source and compound
Isoprene Monoterpene ORVOC OVOC Total VOC
Woods 372 95 177 177 821
Crops 24 6 45 45 120
Shrub 103 25 33 33 194
Ocean 0 0 2.5 2.5 5
Other 4 1 2 2 9
All 503 127 260 260 1150
Note : Natural VOC species are grouped into four catogories: Isoprene, Monoterpenes, ORVOC, and OVOC.
where ORVOC = Other Reactive VOC , OVOC = Other VOC
Source: Guenther et al. (1994)
3 자연적 VOC 의 배출량추정
식물로부터 VOC 배출량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들
이 챔버를 이용하는 방법과 미기상학적인 인자들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챔버를 이용하는 방
법은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인 데, 나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크거나 적은 특수 플라
스틱 챔버에 담고 일정한 공기를 내부로 흘려보내 주는 방법이다 (Kim , 1997). 미기상학적
인 방법은 근본적으로 미기상적 표면층이론 (surface layer theory )을 이용한 것이다. 이 방
법은 무한하고 균일한 평면 배출원위의 VOC 농도구배를 측정하는 것과 온도, 풍속, 수증기
농도 구배의 측정도 동시에 요구한다 (Kim, 1995). 현장에서 채취된 샘플들은 GC/ MS,
GC/ FID 와 같은 기기들과 동시에 열탈착 시스템(e.g., Aerotrap 6000, T ekmar )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위의 배출량측정방법들을 이용하여 얻어진 배출속도는 다음과 같은 대략적인 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Emissions = ( ∑ Biomass ) x Green Area x Emission F actor
( g C/ hr ) (kgdw/ ha) (ha) ( gC/ kgdw/ hr )
또는
Emissions = ( ∑ Leaf Area ) x Green Area x Emission F actor
( g C/ hr ) (km2leaf area/ ha) (ha) ( gC/ km2leaf area/ hr )
여기에서 dw 는 나뭇잎의 dry weight을 나타낸다.
256
모노터어핀과 아이소프린의 배출인자로는 잎의 온도, 일사량, 상대습도, 잎의 젖은 정도, 식
생의 연령, 계절적 변화, 잎내부의 농도, 토질의 비옥도 등을 들 수 있다(Kim , 1995;
Guenther et al., 1994). 이러한 인자들이 자연적 VOC 의 배출량과 정확히 어떠한 양론적
관계를 갖고 있는 가 하는 것은 현재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단지 온도와 일사량에 대한
자료만이 일부 발표되어 있는 실정이다. 1990년 초반까지만 하여도 모노터어핀과 아이소프
린의 배출량 산정시 침엽수와 낙엽수중에서 어느 특정나무 (참나무, 소나무)들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의 나무들에 확대 해석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것도 여러 나무들을 기준으로 하
여 좀 더 현실성 있게 배출량을 산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나 정확한 자연적 VOC
배출총량을 추정하는 데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Alt shuller (1983) 는 인위적인 VOC의 양은 18 T g C yr - 1 일 것으로 추정하
였으며 자연 배출량은 30에서 60 T g C yr - 1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그는 자연적인
배출량이 인위적인 것보다 약 1.5에서 3배정도 인 것으로 추정한 반면, Winer 등 (1983)은
자연적인 배출량이 인위적인 것보다 약 4에서 10배정도 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T able 3- 3에
는 1960년대 이후의 전지구적인 자연적 VOC 배출량의 추정치들이 열거되어 있다.
Guenther 등 (1994)에 의하면 자연적인 배출량이 인위적인 것보다 약 7배이상 인 것으로 나
타났다.
<표> Comparison of global natural VOC emission rate estimates (Tg C yr- 1)
Isoprene Monoterpene ORVOC OVOC Total
Rasmussen and Went (1965) 432
Robinson and Robbins (1968) 480
Zimmerman (1979) 350 480
Rasmussen and Khalil (1988) 452
Dignon and Logan (1990) 450
Taylor et al. (1990) 175 143
Turner et al. (1992) 285
Muller (1992) 250 147 491
Guenther et al. (1994) 503 127 260 260 1150
Note : Natural VOC species are grouped into four catogories: Isoprene, Monoterpenes, ORVOC, and OVOC.
where ORVOC = Other Reactive VOC , OVOC = Other VOC
Source: Guenther et al. (1994)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자연적 VOC에 대한 배출량측정이나 배출량추정이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전국토의 약 65%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VOC 배
출가능 표면적만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의 약 75%이상이 산림으로 분포해 있다는 것이며,
나머지 25 % 이하가 비산림지역이다 라는 것이다. 만약, 비산림지역이 모두 공단들로 구성
되어 있고 연속적인 인위적 VOC의 배출원이라고 가정하고, 산림들 역시 연속적인 자연적
VOC의 배출원이라고 가정함과 동시에 그 배출속도들이 유사하다고 가정한다면, 국내의 자
연적 VOC는 인위적인 것의 약 3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4. 자연적 VOC의 국내현황과 관리대책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국내의 자연적 VOC는 인위적인 것의 최소 약 3배 이상일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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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며 그 주요 VOC배출원은 전국토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이 그 주범일 것으로 추
정된다.
1) 우리나라 산림의 구조
상록수중의 침엽수림과 활엽수중의 낙엽수림의 VOC 배출형태가 뚜렸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소나무과의 침엽수는 주로 모노터어핀의 배출원인 반면, 참나무류의 낙엽수는 주로 아이소
프린의 배출원이다. 따라서, 침엽수림과 낙엽수림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산림구조를 알아보
면 다음과 같다.
침엽수림 (Conifer s )
우리 나라의 경우 침엽수림이 전 산림의 4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을 각 지역별로 분
류하였을 때 산림의 분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강원도로 82% (침엽수, 54.2%)에 달하고
있다.
<표> 행정 구역별 산림면적 및 비율
구 분 총면적(ha) 산림면적(ha) 비율(%) 침엽수림(%)
서 울 60543 15957 26 46.5
부 산 53117 22027 41 45.8
대 구 45617 23547 52 40.3
인 천 33961 9982 29 26.5
광 주 50132 20348 41 58.3
대 전 53985 30859 57 40.5
경 기 1078032 584988 54 35.1
강 원 1687041 1371363 82 54.2
충 북 743856 503031 68 37.6
충 남 836765 445912 53 51.1
전 북 804177 453661 56 54.8
전 남 1186332 700138 59 61.8
경 북 1945110 1375215 71 46.1
경 남 1178023 799349 68 47.0
제 주 182660 93175 51 26.2
주 : 산림청, 1995
침엽수림에는 소나무과 수목 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나 모노터어핀의 주요 배출원이 소나
무과 이므로 소나무과 수목을 정리하면 다음의 T able 5와 같다.
<표> 소나무과 수목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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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명 학명 영어 명 분포 및 원산지
일본 잣나무 Abies firma Sieboldet Zuccarini Moni Fir 일본원산
잣나무(전나무) Abies holophyllaMaximowicz Needle Fir 중국, 전국의 높은 산
구상나무 Abies KoreanaWilson Korean Fir
한라산,지리산,덕유산의 해발
500∼2000m사이에 자생
분비나무 Abies nephrolepisMaximowicz Manchurian Fir



























Japanese Larch 일본원산, 우리 나라에는1904년에 도입






중국, 일본, 우리 나라 남부
지방과 중부 이북 고산의
해발 500∼2300m에 자생












중국, 일본, 우리 나라 전역
에 자생
잣 나 무 Pinus koraiensis
Siebold et Zuccarini
Korean Pine
중국, 일본, 시베리아 우리






일본, 우리 나라 울릉도에
자생
수 명 학명 영어 명 분포 및 원산지





중국, 일본 우리 나라 중부
이북 해발 900∼2500m에
자생






북아메리카 원산. 우리 나라
중부 이남에 식재
테에다소나무 Pinus taedaLinnaeus Loblolly Pine
미국 남부원산, 우리 나라






의 남양에서 동해안의 울진
까지 자생
주 : 김태욱 (1995)
소나무과 수목에는 우리 나라가 원산지인 즉 자생인 수목도 있으나 거의가 외래 수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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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있다. 우리 나라의 산림은 주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조림되어 조림수종을 확실
히 파악을 할 수는 없으나 대표적인 수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 기 도 :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충청북도 :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리기다 소나무
충청남도 :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전라북도 :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전라남도 :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삼나무, 편백
경상북도 :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해송, 리기다 소나무
경상남도 :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편백, 해송
제 주 도 :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각 도별로 살펴본 조림수종은 위와 같으며 전국적인 침엽수림 주요 조림수종은 소나무, 해
송, 낙엽송, 이깔나무, 잣나무, 리기다 소나무, 측백나무, 삼나무, 은행나무 등이 있다. 또한
전국을 온도에 의한 지구별로 분류하여 수종을 살펴보면
제1지구 : 난대지방으로서 연평균 기온이 13∼14℃인 곳이며 전남 경남의 해안에 따른 저지
대 로서 전남의 영광,광주,보성,경남의 하동,진주,합천,밀양,울산등을 연결한곳이다.
- 수 종 : 소나무, 해송, 비자나무, 구상나무, 삼나무, 편백, 리기다 소나무, 은행나무, 낙우
송, 유럽적송, 테에다 소나무.
제2지구 : 온대남부 지방으로서 연평균기온이 12∼13℃인 곳으로서 고산지대를 제외한 경북,
전북 및 충남의 서해안지대 그리고 제1지구를 제외한 경남과 전남.
- 수 종 : 소나무, 향나무, 해송, 삼나무, 은행나무, 편백, 리기다 소나무, 유럽적송, 스트로
브 잣나무.
제3지구 : 온대중부 지방으로서 연평균 기온이 9∼12℃인 곳으로 제2지구를 제외한 경북, 전
북, 강원도의 저지대, 동해안과 황해도의 대부분이며 평안남도의 대동강 하류의 저지대 및
해안선.
- 수 종 : 소나무, 향나무, 잣나무, 전나무, 해송, 리기다 소나무, 낙엽송, 은행 나무, 방크
스 소나무.
제4지구 : 함경도, 평안북도에 있어서 제 5지구에 해당하는 고산지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
대이다.
- 수 종 :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이깔나무.
제5지구 : 고산지
- 수 종 : 잣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분비나무,이깔나무, 주목.
낙엽수림 (Deciduous T rees)
우리 나라의 경우 활엽수림 (특히 낙엽수림)이 전 산림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각 지역별로 낙엽수림 및 침엽수림의 분포율은 아래 T able 3- 6에 잘 나타나
있다. 낙엽수림이 침엽수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된 지역을 살펴보면 인천, 대전, 경
기, 제주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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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낙엽수림 및 침엽수림의 분포율
(단위 : %)
지 역 낙엽수림 침엽수림 강 원 20.3 54.2
서 울 9.6 46.5 충 북 28.2 37.6
부 산 12.4 45.8 충 남 23.3 51.1
대 구 12.1 40.3 경 북 15.6 46.1
인 천 33.4 26.5 경 남 18.7 47.0
광 주 10.6 58.3 전 북 25.8 54.8
대 전 40.5 40.5 전 남 18.6 61.8
경 기 35.4 35.1 제 주 39.7 26.2
주 : 산림청, 1995
특히 중부 이남 지방에 많이 분포해 있으며, 보통 작은 저지대에서 자생하는 낙엽수림의 종
류 및 그들 각각에 대한 특징과 전국 각지에 자생하는 분포도를 다음 아래와 같이 나타냈
다.
<표> 낙엽수림의 종류, 특징 및 자생 분포도(전국)
순 위 수 종 면적(ha) % 순 위 수 종 축적(m3) %
1 상수리나무 482,464 22.8 1 신갈나무 24,652,899 24.4
2 신갈나무 399,101 18.9 2 상수리나무 18,795,312 18.6
3 굴참나무 392,612 18.6 3 굴참나무 17,008,647 16.8
4 졸참나무 296,806 14.0 4 졸참나무 16,027,308 15.9
5 아까시나무 124,589 5.9 5 서어나무 4,807,163 4.8
6 갈참나무 106,640 5.0 6 갈참나무 4,508,184 4.5
7 오리나무 84,815 4.0 7 아까시나무 4,378,913 4.3
8 산벚나무 81,588 3.9 8 산벚나무 4,167,102 4.1
9 서어나무 79,909 3.8 9 물푸레나무 3,802, 874 3.8
10 밤나무 64,482 3.1 10 오리나무 2,806,804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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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낙엽수림의 종류, 특징 및 자생 분포도(경기도)
순 위 수 종 면 적(ha) % 순 위 수 종 축 적(m3) %
1 상수리나무 111,871 40.2 1 상수리나무 4,509,756 38.5
2 신갈나무 35,257 12.7 2 신갈나무 1,542,344 13.2
3 갈참나무 30,262 10.9 3 갈참나무 1,284,874 11.0
4 졸참나무 26,839 9.6 4 졸참나무 1,250,234 10.7
5 굴참나무 23,414 8.4 5 굴참나무 1,014,884 8.7
6 아까시나무 21,951 7.9 6 아까시나무 872,631 7.4
7 밤나무 10,086 3.6 7 밤나무 412,415 3.5
8 산벛나무 9,034 3.2 8 산벚나무 396,952 3.4
9 물푸레나무 5,364 1.9 9 물푸레나무 251,826 2.1
10 오리나무 4,375 1.6 10 오리나무 186,486 1.6
<표> 낙엽수림의 종류, 특징 및 자생 분포도(강원도)
순 위 수 종 면적(ha) % 순 위 수 종 축적(m3) %
1 신갈나무 223,936 43.2 1 신갈나무 16,297,021 44.0
2 굴참나무 94,664 18.0 2 굴참나무 5,774,962 15.6
3 졸참나무 72,376 13.8 3 졸참나무 5,535,751 15.0
4 물푸레나무 34,389 6.6 4 물푸레나무 2,496,747 6.7
5 상수리나무 22,003 4.2 5 산벚나무 1,397,619 3.8
6 서어나무 20,749 4.0 6 서어나무 1,395,868 3.8
7 산벚나무 19,064 3.6 7 상수리나무 1,311,988 3.5
8 물박달나무 15,329 2.9 8 물박달나무 1,131,695 3.1
9 층층나무 12,005 2.3 9 층층나무 880,848 2.4
10 박달나무 10,378 2.0 10 박달나무 819,251 2.2
<표> 낙엽수림의 종류, 특징 및 자생 분포도(충청북도)
순 위 수 종 면적(ha) % 순 위 수 종 축적(m3) %
1 상수리나무 70,240 31.5 1 상수리나무 2,632,194 28.3
2 굴참나무 38,709 17.3 2 신갈나무 1,773,916 19.0
3 신갈나무 35,463 15.9 3 굴참나무 1,509,613 16.2
4 졸참나무 30,569 13.7 4 졸참나무 1,368,772 14.7
5 갈참나무 14,014 6.3 5 갈참나무 558,027 6.0
6 산벚나무 9,245 4.1 6 산벚나무 407,902 4.4
7 아까시나무 8,699 3.9 7 아까시나무 303,118 3.3
8 물푸레나무 5,791 2.6 8 물푸레나무 273,862 2.9
9 층층나무 5,337 2.4 9 층층나무 273,536 2.9
10 굴피나무 5,233 2.3 10 굴피나무 211,813 2.3
<표> 낙엽수림의 종류, 특징 및 자생 분포도(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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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수 종 면적(ha) % 순 위 수 종 축적(m3) %
1 굴참나무 41,737 27.7 1 굴참나무 1,523,218 28.2
2 상수리나무 35,268 23.4 2 상수리나무 1,227,278 22.8
3 졸참나무 23,166 15.4 3 졸참나무 848,223 15.7
4 오리나무 11,746 7.8 4 오리나무 413,791 7.7
5 밤나무 8,431 5.6 5 밤나무 297,133 5.5
6 아까시나무 7,865 5.2 6 아까시나무 274,558 5.1
7 산벚나무 6,694 4.4 7 산벗나무 244,247 4.5
8 신갈나무 6,025 4.0 8 신갈나무 221,840 4.1
9 굴피나무 5,994 4.0 9 굴피나무 214,531 4.0
10 층층나무 3,589 2.4 10 층층나무 128,311 2.4
<표> 낙엽수림의 종류, 특징 및 자생 분포도(전라북도)
순 위 수 종 면적(ha) % 순 위 수 종 축 적(m3) %
1 상수리나무 29,761 20.9 1 졸참나무 1,420,546 23.8
2 졸참나무 29,133 20.5 2 상수리나무 1,018,440 17.0
3 굴참나무 21,167 14.9 3 굴참나무 882,690 14.8
4 갈참나무 18,436 13.0 4 갈참나무 729,765 12.2
5 밤나무 8,828 6.2 5 신갈나무 487,526 8.2
6 신갈나무 8,568 6.0 6 서어나무 453,134 7.6
7 서어나무 7,581 5.3 7 산벚나무 312,427 5.2
8 오리나무 7,217 5.1 8 밤나무 264,565 4.4
9 산벚나무 6,744 4.7 9 오리나무 206,919 3.5
10 아까시나무 4,886 3.4 10 아까시나무 138,584 2.3
<표> 낙엽수림의 종류, 특징 및 자생 분포도(전라남도)
순 위 수 종 면적(ha) % 순 위 수 종 축적(m3) %
1 오리나무 36,097 19.8 1 오리나무 1,035,410 17.7
2 상수리나무 32,417 17.8 2 졸참나무 1,027,505 17.6
3 졸참나무 29,169 16.0 3 상수리나무 958,071 16.4
4 굴참나무 25,019 13.7 4 굴참나무 830,888 14.2
5 갈참나무 16,873 9.3 5 갈참나무 528,139 9.0
6 때죽나무 12,527 6.9 6 때죽나무 414,509 7.1
7 산벚나무 10,147 5.6 7 서어나무 344,907 5.9
8 서어나무 9,919 5.4 8 산벚나무 343,274 5.9
9 아까시나무 5,163 2.8 9 신갈나무 194,019 3.3
10 물푸레나무 4,952 2.7 10 물푸레나무 171,095 2.9
<표> 낙엽수림의 종류, 특징 및 자생 분포도(경상북도)
순 위 수 종 면적(ha) % 순 위 수 종 축 적(m3) %
1 상수리나무 144,646 33.3 1 상수리나무 5,883,283 30.4
2 굴참나무 72,279 16.6 2 굴참나무 3,110,648 16.1
3 졸참나무 53,879 12.4 3 신갈나무 2,958,313 15.3
4 신갈나무 53,211 12.2 4 졸참나무 2,757,092 29.4
5 아까시나무 48,095 11.1 5 아까시나무 1,802,294 9.3
6 서어나무 17,627 4.1 6 서어나무 872,371 4.5
7 오리나무 12,157 2.8 7 산벚나무 627,198 3.2
8 산벚나무 11,795 2.7 8 갈참나무 480,701 2.5
9 밤나무 10,429 2.4 9 오리나무 463,155 2.4
10 갈참나무 10,353 2.4 10 밤나무 419,94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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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낙엽수림의 종류, 특징 및 자생 분포도(경상남도)
순 위 수 종 면적(ha) % 순 위 수 종 축 적(m3) %
1 굴참나무 75,623 33.7 1 상수리나무 2,361,680 26.7
2 상수리나무 33,841 15.1 2 신갈나무 1,221,408 13.8
3 신갈나무 29,195 13.0 3 갈참나무 1,177,822 13.3
4 아까시나무 25,699 11.5 4 졸참나무 1,068,778 12.1
5 졸참나무 25,593 11.4 5 굴참나무 695,057 7.9
6 물오리나무 20,539 9.2 6 아까시나무 631,983 7.2
7 밤나무 17,013 7.6 7 밤나무 515,665 5.8
8 오리나무 8,791 3.9 8 산벚나무 318,339 3.6
9 산벚나무 7,708 3.4 9 물푸레나무 588,445 6.7
10 서어나무 6,114 2.7 10 오리나무 257,462 2.9
<표> 낙엽수림의 종류, 특징 및 자생 분포도(제주도)
순 위 수 종 면적(ha) % 순 위 수 종 축적(m3) %
1 서어나무 11,208 33.9 1 서어나무 1,172,165 35.9
2 졸참나무 6,082 18.2 2 졸참나무 597,777 18.3
3 때죽나무 3,481 10.5 3 물참나무 436,585 13.4
4 물참나무 3,337 10.1 4 때죽나무 306,511 9.4
5 상수리나무 2,417 7.3 5 상수리나무 185,524 5.7
6 구실잣밤나무 1,700 5.1 6 가시나무 151,015 4.6
7 가시나무 1,698 5.1 7 구실잣밤나무 119,418 3.7
8 산벚나무 1,257 3.8 8 산벚나무 119,144 3.7
9 단풍나무 1,028 3.1 9 단풍나무 107,616 3.3
10 팽나무 836 2.5 10 팽나무 66,909 2.1
주 : 임업연구원, 1996
5. 요약 및 자연적 VOC의 관리대책
전세계적으로 볼 때, 자연 발생적 VOC의 양은 인위적인 것에 비해 약 7배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국내의 경우에는 약 3배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이
전 국토의 약 65%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원도가 82%로 가장 많은 산림을 확보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수종들을 조사해 본 결과, 침엽수림이 전 산림의 약 45%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활엽수림(주로 낙엽수림)은 전 산림의 28%정도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국내의 수종분포를 보면, 침엽수림의 경우 주종을 이루는 것이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엽수림의 경우에는, 주종을 이루는 것이 상수리나무, 신갈
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등인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러한 자
연적 VOC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어서 한 실례를 들어 그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미국 아틀란타시에서는 1978년부터 1989년까지 약 7억달러 (약 6300억원)를 들여 인
위적인 VOC를 제어하였으나, 고농도의 오존(> 120ppb )은 내려가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는
더 상승하기도 하였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그 지역에서 방대한 양의 자연적
VOC 배출량이 거의 무시된 체 환경정책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그 때문에 막대
한 양의 시정부 예산의 손실을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그 도시에는 방대한 양의 아이소프린
이 참나무 (Oak tree)들로부터 나온다는 것과 아이소프린의 오존생성퍼텐샬 (OFP )이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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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한 VOC들 중에서 4위권내에 속한다는 새로운 사실들도 최근에 밝혀졌다. 아틀란타
시는 그 이후 NOx 제어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며, 이러한 한 실례는 어떠한 특정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대기환경정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
다.
1) 국내의 경우 몇가지 중요한 관리대책을 다음과 같이 종합해 보았다.
먼저 국내 산림과 미국내의 산림구조를 서로 비교하고 같은 수종에 대한 직접적인 배출량비
교가 필요하며, 국내의 특이종에 대한 직접적인 배출량의 산정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
다.
산림지역과 특히 도심지역 수목(trees )의 조림에 있어 좀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성계획과
관리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아틀란타시처럼 참나무들을 대도시거리의
가로수나 공원의 녹지 등으로 활용한다면, 그것은 OFP를 상승시키므로 사전에 예방되어야
한다.
나무 그 자체는 삼림욕의 측면에서 인간에게 매우 이로운 존재다. 그러나 문명이기의 접근
은 이를 유해한 존재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수목원을 비롯한 관광단지내의 오존상승은 자
동차와 나무가 주범이므로 광화학대기확산 모델링을 통해 자동차들이 삼림주위에 접근하지
않도록 일정한 접근한계를 설정하고 안전지역내에 대단위 주차공간을 마련한다. 주차공간으
로부터 관광지까지는 전기자동차나 전철 또는 모노레일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게 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러한 관리대책은 청정한 대기환경을 원하는 도시인들과 풍성한 곡식
이나 과실의 결실을 원하는 농촌인들에게도 절실히 요구된다. 실제로 우리들이 먹는 곡식들
은 낮은 오존 (약 60 ppbv ) 농도에도 매우 민감하여 막대한 수확량의 감소를 가져다 줄 수
도 있다.
산림청(1995)자료에 따르면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전국의 산불건수가 139건에서 43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산불은 특히 건조하
며 일사량도 상당한 봄철에 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봄철 산불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
일 뿐만이 아니라, 생태계의 파괴 및 VOC의 다량배출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한 대기환경의
위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실제로, 최근(1997, 9)의 인도네시아 산블은 동남아 최악의 대기
오염사건으로서 앞으로 지구의 대기화학적 환경에 미칠 영향은 심각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
라서, 국내에서도 산불이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미연에 방지되도록 국가적, 행정적 노력의 뒷
받침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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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소설의 무대를 관광지화하여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관광단지 개발 (예 : 아리
랑의 무대 군산항 주변, 태백산맥의 무대 벌교주변, 토지의 소재 안동주변)
군산, 벌교 등은 소설 혹은 지형, 지명, 건물 등이 1900년 후 존속되고 있으므로 개발을




그린벨트 강화와 택지개발 지양
첫째,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토의 개발은 국토의 보전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
다. 즉 21세기는 환경보존의 틀에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
를 참조하여 용도지역, 지구별로 전체 국토의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구해서 이를 참조해서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야 한다.
둘째, 그린벨트는 계속 더 강화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개발 열기로 국토의 파괴와 그린벨트
파괴는 있을 수 없다. 그린벨트를 통한 국토환경의 보존을 위해 시민의 하잘 것 없는 재산
권은 침해되어도 상관없다. 국토의 생태학적 의미는 일개 몇몇 시민의 재산과 비교할 바가
안 된다. 그린벨트의 면적 비중은 더 커져야 한다.
셋째, 인간의 도시문명은 개발의 산물이다. 그러나 도시는 헤겔의 「철학강요」를 보더라도
객관정신의 구현에 불과하다. 절대정신에 동등한 위치에 있는 유기적 자연학의 입장에서 보
더라도 도시보다는 유기적 자연이 상위에 놓여있다.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
로 국토의 생태학적 기틀을 강화하고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정신
의 진전은 극관정신→객관정신→절대정신으로 진전된다는 헤겔철학을 보더라도 자연은 도시
를 앞선다. 자연보존을 통해 국토개발이 완성된다. 이러한 자연보존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다. 도시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넷째, 요사이 그린벨트 정책과 더불어 무분별한 택지개발도 역시 자연파괴이다. 도시에는 수
용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자연파괴를 가져오고 자연에 대한 보존개
념 없이 인구의 집중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야기시켜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더럽히고
있다. 이 점 또한 현 정책의 실패작이다.
다섯쩨, 상수도 주변지역을 보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경관이 수려하다하여 각종 유흥
업소들이 들어차 상수원에 각종 오물을 버리고 있다. 본인은 직장에서 작년 가을 상수원에
인접한 남양주시의 새터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다. 점심식사 후 강주변지역에 이상한 오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이 바로 새터에서 각종 음
식찌꺼기를 배출하는 것이었다. 왜 상수원주변지역의 유흥업소를 없애지 못하는지 현 정권
의 능력이 의심스럽다.
여섯째 수도권 주변지역의 온갖 유흥업소(러브호텔 등)를 제거해야 한다. 수도권외곽지역에
이와 같은 유형의 개발이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섰는지 검
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일곱째, 동강의 댐 건설을 반대한다. 인간의 문명은 객관정신
에 불과하다. 절대정신에 해당되는 유기적 자연의 파괴는 있을 수 없다. 바벨탑과 같은 인간
문명의 오만함이 일시적으로는 인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곧 인간생활의 사막화를 가져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여덟째, 잃어버렸던 고구려의 만주땅과 발해의 연해주를 회복하기 위해 국토계획이 필요하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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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나라의 국토는 너무 작다. 그리고 과거에 잃어버렸던 국토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21세기는 고구려의 정신이 필요하다. 사대주의를 청산해야 한다. 과거에는 중국에 사대했고, 요사
이에는 어느 나라에 사대하고 있는가? 남을 의지하고 있고 독창성없이 살아가는 노예근성이 우리
나라 전반에 걸쳐 확장되고 있다. 주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고구려정신이 필요하다. 민족의식의 개
혁이 필요하다. 삼국시대부터 신라 등에 의해 시작된 사대주의는 청산되어야 한다. 고구려가 우리
나라를 통일했다면 일제의 치욕도 공산당의 침략도 없었을 것이다.
아홉째, 국토계획은 단순히 땅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다. 정신이 깃들여야 한다. 즉, 고구려정
신이 깃들어야 한다. 우선 북한지역을 통일하기 위한 대책이「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에 포
용되어야 한다. 북한을 통일하고 만주와 연해주를 회복하기 위한 틀이 또한「제4차 국토종




환경친화적 환경조성 및 체험위주 관광공간 확대 방안
그간에 3차에 걸쳐 추진되어온 국토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공급된 다양한 형태의 관광 위락
공간은 대부분이 특성을 제대로 지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 위락 서비스 수용를
체계적으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3가지가 우선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되
겠다.
첫째, 21세기에는 환경친화적인 관광 위락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적 차원에서 관광기
회분광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국립공원은 국민관광지와 이용성격이 달라야하며
국립공원간에도 도시근교, 중간지대, 원거리 등 위치에 따라 이용 및 관리 방침이 달라야 한
다.
둘째, 체험위주 관광공간조성을 확대하여야 하겠다. 특히 농촌지역은 일반인들에게는 똑같은
농촌공간으로 인식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농촌도 지역과 시대에 따라 그 삶의 흔적과
특성이 달랐다. 그러한 농경문화를 농촌관광을 통해 체험할 수 있어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촌휴양마을, 관광농원정책도 환경화됨으로써 관광을 통한 농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산지의 관광 위락이용을 보다 과감하게 수용해야 산림휴양이 활성화될 수 있고, 환경
과 국토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백두대간 탐방체계를
구축하고 주요거점 지역에 산간이상촌인 폴리스토피아를 건설함으로써 새로운 이상적인 관




사용종료 매립지의 사후관리 및 재활용기법 개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가 1000여개소로 조사 보고되고 있으나, 확실한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하지가 않다. 1980년대 이후 사용종료된 매립지의 경우 대부분 위치
조차 종합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사후관리 의무이행 적용대상 매립지도 1991년 이후
사용종료 매립지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매립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거의 이루어지
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립지의 사후관리는 수질, 대기, 토양 등 환경오염의 방
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선진외국에서는 이를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실
정이나, 우리나라는 매립지의 사후관리기법에 대한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고 재원의 확보에
대한 계획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생매립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고 제도화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도 이후로써, 총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70%이상을 매립처분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에 비한다
면 그 역사는 너무 짧다고 할 수 있겠다. 위생매립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이전에 비하여 매
립처리 단가는 상당히 상향된 반면, NIMBY현상 및 주민들의 반대 등이 심화됨에 따라 매
립지의 확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
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였고 매립지의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화가 진행되면서
그 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1998년 현재 전국 100여개의 매립지가 사용종료될 예정이며, 새로운 매립지의 확보가 큰 이
슈로 대두되고 있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증가하
고 있으나, 일반 시 군에서는 아직도 매립처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소각처리하
는 경우에도 소각재 및 무기물의 최종처분을 위한 매립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
다. 우리나라의 국토는 한정되어 있는 반면, 매립지는 꾸준히 확보하여야만 하므로 멀지 않
은 장래에 전국토의 매립화가 진행될 것이고, 그에 따른 제반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할 것이
므로 사용종료 매립지의 사후관리기법 개발 및 적용시 기존 사용종료 매립지를 가능한 한




해안 자원경영의 기법 및 기본 모델
3면이 바다인 반도국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밀도가 높아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국토개발 및
자원이용 현황을 보면 내륙 중심의 산악관광개발이 주류였고, 해안 개발은 부진하여 해양자
원은 1계절형 홍수이용으로 문제화가 되어있고 산 또한 포화상태로 자원의 훼손이 심각하여
윤번제 이용이 실시되고 있다. 더욱이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실시되고 있는 해안 간척사업
은 사회, 경제 및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차제에 지방자치 시대와 더불
어 재정자립을 위한 지방단체들의 노력이 관광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물(해안)을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해안개발에 대한 기본원리나 모델 없이 이루어
지는 경제논리 중심의 국토개발이 효율적인 국토이용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국토의 특징 즉, 한국해안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보존






현재의 관광권역별 구분은 관광의 주제, 즉 테마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그냥
일반적인 지역계획처럼 수도권, 충청권, 경기권 식의 영역별 구분이 아닌 관광테마에 의해
관광권역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일단 크게는 도시관광과 농촌관광의 형태로 구분될 수도 있으나 세분하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도시관광(city tourism ) - 주로 대도시의 발달한 Infra를 바탕으로 한 T ech Park, T heme
Park, Industrial T ourism
문화유적 관광(Heritage tourism ) - 경주, 안동, 부여 같은 문화유적이 풍부한 지역
생태관광(Eco- tourism ) - DMZ일대, 전봉산처럼 지연 보호 상태가 뛰어난 지역
휴양관광(Recreation ) - 자연휴양림처럼 체류형 휴양지역, 따라서 현재의 대규모 위락단
지 건설이나 국립공원내의 집단 취락지구나 상가시설 등은 재정비가 필요하다.






한국에는 많은 역사적인 유산이 있지만 역사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은 결코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은 어디를 가든지 많은 문화재가 있지만 이 문화재를 활용하여 개성이 풍부하게 만든 공간은 드물
다. 역사와 문화를 활용하여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핵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구한 역사와 많은 유적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오늘의 과
제이다. 그러나 보존과 활용은 서로 상충적인 문제로 그 묘책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고고학
분야에서 주장하는 절대적인 보존과 도시계획에서 주장하는 토지이용은 서로 정면으로 상충
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역사공원은 공원의 한 분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정한 분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지
금까지 사적공원이라는 분야는 있었지만 사적지공원과 역사공원은 개념상 차이가 있다. 역
사공원은 사적지공원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을 갖는 것을 말한다.
역사공원은 공원의 한 분야로 암사동 선사시대 유적지나 경주에 있는 남산공원과 같이 사적
지를 활용한 공원의 개념과, 단양팔경과 같이 옛부터 이름난 경승지를 활용한 공원의 개념
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유물과 유적을 테마로 하여 새롭게 재현시킨 공원도 포함
하는 개념의 공원이다.
역사공원의 개발유형은 개발과 보존의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자유이용형 ②일부
지역 집중관리형 ③원로를 이용한 집중관리형 ④복원 후 공개 및 보존형 ⑤재창조형 ⑥복합
형으로 나누어 개발(정비)할 수 있다.
역사공원 만들기 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국토에 있는 자료를 수집, 평가하여
어떻게 네트워킹을 할 것인가? 어느 지역을 어떻게 특화시킬 것인가? 이를 어떻게 관광 자
원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연구하여야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국, 역사를 느낄 수 있고 체험 할 수 있는 한국, 역사적인 유적 유물
을 활용하여 볼 것이 있는 한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전국토 역사공원 특화 마스터플





배 경 : 의식변화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견 우리나라 國富의 증대
방 법: 토지기본법령에 T DR 가능케하는 조문 추가. 국토계획에서 적용 대상지 기준, 도
입 적용 방법 제시
적용대상지: 자연공원, 도시공원, 개발제한구역, 사적지, 자연생태계보전지구 등




1. 전국토의 관광지화 방안
1) 착 안
너무나도 무지한 환경파괴
아름다운 환경을 뭉개는 개발 (그림으로 치면 물감만 없애는 격)
안목 없는 관광지 개발이 오히려 아름다운 자연환경 파괴
무계획 무질서한 관광 편의시설 (여관, 음식점, 상가 등)
정부 (지자체당국)의 무지와 안목 없는 단견적 마인드
2) 대 안
자연 관광지에 무계획하게 도로를 확장 직선화하다 보면 오히려 환경이 파기된다. 미국
그랜드 캐년, 스위스 등에서 보듯이 오히려 적당히 통제한다.
미국 국립공원에서 보면 주차장이 제1지구, 제2지구, 제3지구로 분산되어 자그마한 제1지
구 주차장이 만원이면 2주차장에서 통제하고, 제2지구 주차장도 만원이면, 멀리 떨어진
제3지구 주차장에서 수용 통제하는 등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셔틀버스가 운행하는 것
을 본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강변, 해안, 산악 등은 이태리 나포리 해안보다도, 유수 해외 지역보다 아름답
다. 다만 가꾸지 않았을 뿐이다. 좋은 경관을 후벼 놓는 듯한 무식한 도로 개설(마치 무
우에 칼집내 듯)과 파헤집는 개발 등을 지양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살리는 도로 개설과
지역 개발이 되어야겠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 기획 부서에서 미적 안목을 갖춘 사람이
배치되어야겠다.
우리나라 산야는 조림만 잘하면 전부가 아름답다. 조림이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마음으로
착수하자. (전북 내소사의 울창한 전나무 숲은 불과 해방후에 조림된 것을 귀감으로 삼
아야 할 것이다.)
유명 관광지의 경우 거의 무질서한 여관 상가(특히 조잡하고 너저분한 간판 등 외국인
보기가 창피하다)등 조악하기 그지없다. 정경유착의 산물인지? 개발 계획자의 단견인지?
무지인지? 제대로 된 안목있는 개발 계획의 틀을 짜자.
국립공원, 도립공원을 마구 파헤치는 (예: 충남 금산 대둔산 C.C, 무주 구천동 스키장
등) 개발을 억제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도로 이정표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 본인의 경우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여행을 지도와
이정표만으로도 잘 했는데, 내 나라에서는 헤매고 있다. 될 말인가?
국토 개발계획담당자에 일정비율 역사지리적 안목과 미술 소양, 조경 소양을 갖춘 사람
을 배치시키고 공채시에는 시험과목 조건에 넣어 강화하자. 또 기존의 직원에게는 이러
한 연수를 강화하자. 그리하여 조형 미적 안목과 역사지리적, 환경적 종합 예술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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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춘자가 국토개발에 참여하도록 하자.
아무리 시시하게 보이는 자원도 의미를 갖고 보전하자.(간석지 습원 등) 이것이 관광 자
원 아닌가? 선진 외국의 본을 받자.
2. 중 소도시의 개발을 통한 국토의 균형개발
1) 착 안
현재 대도시의 지나친 비대화와 중소도시의 쇠락은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토이용의 비효율성과 여러 심각한 몰 인간적인 도시문제와 날로 피폐화되
가는 농어촌 등 주변 지역문제
우리나라는 대도시 주변에서 도심으로 통근하는 경우 교통문제도 있지만, 각 도청소재지의 경우
오히려 역으로 도시에서 시골에 장거리 통근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로 인해 교통문제, 위화
감문제, 시간낭비 등 각종 문제가 많다(이유는 교육, 문화 접촉기회부족 등이 주원인)
2) 대 안
군단위 중소도시를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중점 개발해야겠다. 국토의 균형개발은
물론 도시과밀화의 해소책도 되기 때문이다.
현재 대도시는 각종 도시문제로 농촌은 열악한 환경때문 농촌대로 심각한 문제다. (농촌
은 농촌대로 파산자, 결손가정이 무척 많다. 이것이 결국 사회범죄 등과 연결된다)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은 교육문제이며, 그 다음이 돈벌이이다. 이런 측면
에서 중소도시의 개발계획이 세워져야 겠다. 도단위의 경우 2- 3개 대학 등을 특성화하여
각 중소도시에서 교육문제를 해결하도록(교육, 문화, 소득원 제공 -추상적이 아닌 정말
로 살기좋고 교육문제 등에서 손해보지 않토록 - 예를 한가지만 들면, 시골에서 대학에
보내보자 등록금 말고 한달 하숙비, 용돈만 계산해 보자 시골에서 농사지어 또는 박봉으
로 가능한가? 그런고로 판자집에 살더라도 대도시 가는 것이며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T V 등 언론에서 교육 등 그럴듯한 이론펴는 사람들 시골의 어려운 것을 진정으로 체험
하고 하는 이야기인지? 어쩌다 하루 맑은 공기 마시고 낭만에 빠진 자기논리는 아닌지?
시골 무지렁이는 이론적으로 말할 기회도 언변도 없다.
아울러 중소도시와 농어촌을 연계하여 개발하되 자연경관과 역사적 흔적을 보전하는 방
향으로 했으면 한다. (미국의 경우 1개 기병소대가 인디언 물리친 우리가 보기에 시시한
곳도 역사관을 만들어 관광선전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식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무궁무진하다 - 각종 유무형의 문화유적이 얼마나 많은가?)
중소도시의 개발시 오래된 건물 등 굉장한 역사적이 아닌 것이라도 의미있는 것이라면
무조건 철거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법제화해야 겠다. 과거 의미있는 얼마나 많은 것이
무지의 소치로 또는 행정편의주의로 없어졌는가? 지금도 이렇게 없어지고 있다.
이러 측면에서 이 분야의 행정실무자들을 이론적 연수와 더불어 안목을 높여야 겠으며, 전문위





우리 나라는 협소한 국토에 많은 인구가 분포되어 있으므로 국토는 과학적으로 분류해서 국토
개발을 할 필요가 절실하다. 특히 인구증가를 대비하여 식량증산이 필수적으므로 식량증산에
필요한 농경지 토양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농작물이 생육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
려면 수억 년이 필요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국토에 이미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작가능
지역을 조사, 연구하여 국토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농작물을 재배하려면 적당한 표토(15㎝)가 조성된 지역에 필수적으로 관개수 공급원이 확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표토가 적당히 풍화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관개수(지표수, 지하수)급
원이 가능한 토지를 전국적으로 조사, 연구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개발 가능한 밭, 논, 축산이용, 토지를 조사하고 이에 필요한 관개수급원을 조사
하여 과학적인 국토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우선 남한의 경작가능토양, 급수원이 가능
지역을 조사하고 북한에 대한 이 분야 조사도 수행되어야 한다.
본 응모자는 농화학(토양) 기술사이고 토양, 수문학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그
동안 국 내외 학술지에 토양, 수도, 수문분야 논문을 120여편 발표하였고 동위원소 수문학





환경친화적 국토개발계획 혹은 지속가능한 국토개발계획이 이루어져서 국토환경보전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대규모의 Dam건설은 억제하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에 비해 수몰된 면적
의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작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존 산업단지의 정비 및 내실화의 계획을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산업입지는 자연재해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해안입지의 경우 해발고도 100m 이상 지역을
선정하여 해수면 변동을 대비하기 바랍니다.




Nationa l Green Plan개념의 반영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지금까지의 기능적, 효율적 국토이용이라는 기본 패러다임에서 탈피
하여, 21C형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된(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는) 계획수립이 되어야 할 것인바. 리우환경회의 이후에 대두된 Green plan을 국토계
획차원에서 수용·발전시키는 이른바 <National Green Plan>을 기본패러다임으로 설정하여
야 할 것임.
< National Green Plan>은 캐나다, 호주, 싱가폴 등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기존의 지자체에서
수립하기 시작한 <Local Green Plan>과 연계될 수 있음.





환경보전 및 자원관리 방안
1. 환경에 대한 시각의 오염환경 중점에서 폭넓게 전환이 필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환경분야를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토양오염 등 5가지 분야에
대하여 국한하였으나 도시녹지, 산림, 지반침하 및 지하수 오염, 전파, 도시기상, 경관, 역사
문화 등을 포함한 오염환경 및 쾌적환경 부분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환경을 다루기를 바랍
니다. 또한 우리나라 지역환경 뿐만아니라 지구환경 분야, 즉 지구온난화, 산성비, 오존층 파
괴 등의 분야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안역의 이용과 관리 분야에 있어서 상위계획으로서의 정책서술의 필요성
제3차 계획의 상기분야는 90%가 현황의 나열에만 국한하였고 p239에서 해안관리에 대하여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비중이 높여야 한다고 사료합니
다. 참고로 1990년에 발간된 호주 N.S.W주의 해안관리정책과 1991년에 발표된 미국 하와이
주의 Hawaii Ocean and Marine Resources Council에서 제정된 해안관리 프로그램의 주요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990 N.S .W주 (Sydney 포함 주)의 해안관리 정책
환경적으로 민감한 해안지역의 보호
해안환경의 보전(conservation )과 보존(preservation )
해안자원의 사용과 관리
해안의 공공(시민)의 접근을 보장
환경적으로 그리고 계획적 제한을 필요로 하는 개발의 규모를 억제
자원의 총체적 유지와 다음 세대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제공하기 위해 재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통찰력있는 활용
다양한 환경영향의 조절과 관리
해안개발에 대한 종합계획 및 설계지침 수립
하와이 주의 해안관리 프로그램
레크레이션 기회 제공
역사적 자원보호 및 복원
경관 및 오픈 스페이스 개선
해안 생태계 보호
제3장 국토환경 28 1
해안 의존하는 경제적 용도 제공
해안 재난 감축
개발 및 공공사용허가 등과 관련된 평가과정 개선
3. 환경보전과 국토자원관리분야 내용 방향의 수정
이 분야에 있어서 대부분 data의 인용에 그치고 있어서 data분석을 통한 계획 및 정책 분야




지자체 주관 관광사업에 역점을 둠
관광산업에 역점을 두는 정책을 많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을 보는데 여기에 걸맞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한다. 한국 국토는 그 윤곽이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자동차를 타
고 이를 개인적으로 순례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바다에 면한 어떠한 곳이라도 닿을 수
있도록 도로 계획을 수립했으면 한다. 전국계획은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물이 21세기에 가장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는 데는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물 부족국가에 분류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간 공동수자원의 관리에서의 관건은 지역
간에 공평하고도 효율적인 비용분담이라고 할 수 있다.
수자원의 희소성이 더욱 커질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물의 사용에 대한
기본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물을 쓴다는 것은 물을 소모시켜 없애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용도로 물을 사용할 경우, 용도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당초 사용량 중 상당 부분은 다시 하천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도시의 상수도
로 공급된 물의 반 이상은 다시 하수도를 통해 하천으로 흘러나오며, 공장용수 또한 마찬가
지이다.
그러나 물을 사용하고 나면 반드시 수량과 수질에 변화가 생긴다. 일단 사용된 물은 어쨌든 다시
하천으로 들어가고, 하류지역에서는 이를 다시 정화해서 쓰게 된다. 즉 물은 끊임없이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물 사용에 관한 발상의 전환은 물을 구입하여 소비한다는 생각으로부
터 잠시 빌려서(rent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발상의 전환은 특히 우리나라의 4대 강과 같이 여러 지역을 거쳐 흐르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광역하천의 관리에서 지역간 비용분담원칙의 확립에 특히 필요하다. 예컨대, 만
일 대구시에서 1월 한달 동안 낙동강에서 취수해가는 물이 2급수 100만 톤이었다고 하자.
그리고 1월 한달 동안 대구시 경계에서 배출되는 총하수량이 3급수 70만 톤이라고 하자, 이
때 대구시가 지불해야 할 물 사용비용은 소모수량 2급수 30만 톤과 70만 톤의 물을 3급수로
악화시킨 데에 따른 비용이 된다. 각 지역은 자신이 사용하여 소모시킨 수량뿐 아니라 수질
까지 고려하여, 소모수량이 많을수록, 수질을 많이 악화시킬수록 더 많은 비용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산과 같이 저질의 원수로 가져가는 강하류지역이나 1급수를 취수해가는 상류지역
모두 각 지역이 악화시키고 소모시킨 정도만큼만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상하류지역이 공평한 물
사용료를 부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용료 부과 방식은 시장원리에 따른 가격부과이기 때문에
물의 효율적 사용과 지역과 공평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우선 광역자치단체 별로 이와 같은 비용부담방식을 적용한 다음, 광역자치단체 내부에서는
다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비용을 분담시켜야 할 것이다. 예컨대, 낙동강물의 사용에 대해
경상북도는 도 전체의 차원에서 총수용수량에 대한 (렌트)비용을 지불한 다음, 각 시 군에
대해 다시 비용을 부과시키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비용
분담방법을 적용할 지는 각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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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영역을 지나가는 모든 하천에 대해 그 입수지점과 출수지점에서의 수량 및 수질을 정
확히 측정할 수 있는 관측시설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자치단체 마다 자신
의 경계내에서 물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수량과 수질 양 측면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
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측정문제는 관측인원과 장비를 상주시키지 않더
라도 일정기간 마다 순회측정을 통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이다.
실제로 물이 귀한 미국의 서부지역에서는 각 주별로 개별 하천에 대해 입수량과 출수량의
차이를 계산하여 비용을 분담시키고 있는 곳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향후의 수자원관리는 수요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단위




쾌적환경자원의 실태조사와 21C국토성장모델 제시
21C는 고도의 경제개발과 양질의 환경보전을 보완적으로 동시에 추진해야 할 시대이다. 따
라서 국토개발에 있어 쾌적환경자원을 양질로 보전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개발이 요구된
다. 그러나 그동안 국토개발을 하면서, 도시개발을 하면서 어떠한 쾌적환경자원이 얼마나 파
괴되었고, 또 어떻게 복원시켜야 하고, 왜 복원시켜야 하는지 구체적인 조사 연구자료가 미
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 농촌을 대상으로 쾌적환경자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21C
환경친화 국토성장 모델을 시급히 개발해야 되리라고 생각된다. 구체인 내용으로
첫째, 전 국토의 도시와 농촌을 대상으로 쾌적환경자원의 실태(보전정도, 파괴정도)를 조사
하여야 한다.
둘째, 선진 외국을 대상으로 도농간 쾌적환경원의 실태 및 보전실태, 보전방법 등을 조사하
여야 한다.
셋째,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21C 환경친화 국토성장 모델을 개발하고 이 모델에 따른 쾌적
환경자원 보전 및 복원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국토개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
다. 여기서 도출된 결과를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Recyc ling개념이 포함된 토지이용 관리 방안
21C의 국토환경은 교통 통신의 발달로 공간의 장벽을 허물고 우리민족(국민)도 세계인으로
서의 새로운 가치관을 요구받게 될 것이며,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있어서도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구분은 무의미해질 것이며, 도시화가 가장 보편적인 생활환경이 되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정비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개발(ESSD)이라는 개발의 패러다임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
다.
우리 나라의 국토는 남북한을 합하여 약 222천㎢이며, 남한은 약 99천㎢에 지나지 않는다.
이중 약 65%가 산지이고, 21%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지, 공공용지, 공업용지 등
도시적 용도로 이용되는 땅은 불과 4.3%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좁은 국토를 넓게 쓸 수
있는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안목에서 국토공간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좁은 국토를 넓게 쓰
는 지혜가 필요하다.
토지의 계획적 이용 및 관리에서 토지자원의 RECYCLING개념이 포함되어 토지를 이용 개
발 또는 보전해야 할 것이다.
국토의 3면을 이루는 해양의 잠재력을 살려 바다를 바다상태로 두고 생활공간으로 재순
환 이용하는 적극적 개념의 바다생활권을 개발
폐기물매립장 등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토지공간의 사장화(LOST LAND SPACE )를
방지하고 그 기능 종료후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일시성, 다양성 등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토지공간 계획
국토환경 28
이간용(인천고등학교)
현재 생활방식의 관광자원 활용방안
1. 기존의 관광자원 개발 관점 : 보존, 박물관 과거 중심
2. 제 안
과거의 유물, 유적, 유리관 혹은 박물관 보존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현재의 삶(혹은 근대화
직전의 삶)의 모습 자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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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 례
각 도의 전형적인 생활양식이 나타나는 장소 선정 (里 규모)
1년의 일상생활력 작성, 방송이나 인터넷에 소개 → 관심있는 주제 관람, 참여, 선택기회
부여 (예)모내기, 고추따기, 온돌방 숙박, 나무하기, 감자심기, 새끼꼬기, 새참먹기, 동제
참여(관찰), 팽이깍기, 논에서 썰매 만들어 타기, 장담그기, 군불때기, 장작패기 등
장소적 (혹은 지역적) 맥락에서 한국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해외 생태 관광자원 개발
→ 국민교육 및 한국문화를 지역적 맥락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민속촌과 같은
박제화 된 문화소개 지양)
4. 기 타
관광지 (유적지) 설명간판 정비→ 난해한 용어와 전설중심 설명 지양 : 역사적, 지리적
지식을 갖춘 관광가이드 육성 및 쉬운 설명 필요




허용 환경용량에 근거한 국토개발 필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허용환경용량」에 근거한 국토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
니다. 허용환경용량(carrying capacity )은 생태학적 용어로 어떠한 지역에 생존할 수 있는
생물체의 한계량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생태계획(Ecological planning)에 의해 최적의 국토이
용을 도모하는 방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 귀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해온 NGIS 프로젝트 중, 제주도 중산간리역 개발과 같이 GIS에
의한 지역별로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GIS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
(예: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료의 처리, 여러 수학적 모델(특히 생태모델:Ecological model)등
과의 연계)을 해결하는 연구가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토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보가 아직도 신뢰성이 떨어지고 효율적으로 공유되지 못한다는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귀 기관을 중심으로 여러 정부 부서에서 중복투자나 관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안역관리」에





자연지역에 대한 정규 관리계획 수립
상식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 지역에는 도시계획 이 있어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합니다. 그러나 자연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즉, 자연지역은 보존하거나
방치하는 매우 극단적인 방법만을 사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제 의견은 금번 제4차 국토계획
수립에서 는 첫째, 보호해야 할 자연지역을 어느 정도(윤곽만이라도) 구분할 것. 둘째, 자연




개발구역을 필요에 따라 조절하는 가변형 섬(is land) 도입
건축역사를 전공하는 나로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설정의 다양화에 관해 이야기 하고
자 합니다. 어떤 문화재 가치가 지대한 전통건축물의 경우는 주변의 환경까지도 보전되어야
그 가치가 존재하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자건축이나 주거건축, 사적 등등
그런데 무작정 벨트형의 설정을 하다보니 그 주변의 환경이 훼손되어 그 의미가 상실되어
죽어버린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개발제한구역을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가변형 섬
(island)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행정하는 공무원이나 도시계획
위원회, 건축위원회 중에서 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개발논리에 점점 황폐
해지는 문화환경이 안타깝고 많은 시간과 금액이 소모되어야 복원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
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3차에 걸친 국토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오면서 개발지상주의 중심으로
국토계획이 이루어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조상의 얼이 깃든
소중한 유산들이 변형, 또는 무차별 파괴를 초래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에서 제외된 소
중한 유산들이 대부분 존재 의미가 무시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재로서 지정의미는 없으나 조상의 숨결을 간직한 소중한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잘못
개발된 결과로 수백, 수천년의 소중한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4차 국토계획에서는 조상들의 소중한 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전
될 수 있는 거시적 방안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국토계획은 개발뿐만 아니라 체계적 보전
방안이 제시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문화유





환경영향 및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
국토계획 수립시에는 반드시 환경영향 또는 악화에 대한 대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 국토가 자정작용 등 자연적으로 환경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환경오염부하량의 최
대치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오염부하량에는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황, 오존, 지구온난
화 기체인 이산화탄소 등과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오염물질의 환경용량은 지형이나 기후 등에 따라서 지역별로 다르며 지역간에도 서
로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별, 권역별로 산출하고 전 국토에 대하여 종합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환경용량 산정 결과를 참고로 환경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토계획
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도시나 공단개발, 발전사업, 댐, 고속도로 등 대규모 개발





국내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발암 위해도가 상당히 크게 평가되고 대
기오염을 비롯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체질환 및 암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제 4
차 국토종합계획수립시 국토 및 지역개발에 있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통일 대비 북부경기지역 관광 활성화
어느덧 제4차 국토개발 계획을 수립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의 제3차 국토개발계획을 2년여 남기고 있는 이 시기에 제4차 국토개
발은 이전 계획을 보안하면서 일부 수정하는 것에 주력하였으며 합니다.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가 도래하므로 기존의 지방도시 중심 국토개발, 국민복지 향상과 환경보전, 남북통일에
대비 국토기반 조성을 비롯,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식이 별로 없는 저의
견해로는 관광 중심의 지역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4차 국토개발의 개발목
표에는 필수적으로 통일을 대비한 관광개발을 교통망, 환경, 도시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이 포
함되어야 하며, 사업내용에는 호남, 충청지역(백제권)의 관광 벨트 형성, 서해안 관광단지 확
충, 인천 (영종도)국제공항 건설과 Hub 공항으로서 기반 확립, 북한과 통일 대비한 북부경
기지역관광 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기존 5대 관광권도 2000년대





한반도형 관광모델 개발 (국제화, 세계화 대비)
예) 산사 관광지 모델, 성곽(한,중,일)비교 모델 등
전국적인 관광정보체계 구축 (정보화)
예) 서울 : 한국관광정보센터 (T ourism Information Center )와
지방 주요도시 및 주요 관광지(Information Center ) network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정체성과 관련한 문화관광자원개발 (지방화)
→ event형태로 개발
예) 각 지방의 고유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개성적인 민속문화행사 복원 1토산품, 1토속음
식 등
관광개발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 즉 도시의 과밀문제와 촌락의 과소문제에 따른 비대칭
형 구조 및 불균형 해소
예) 각 도시마다 이미지에 부합되는 RBD(도시관광지구)조성
교류형 관광농촌모델(이후석 1998, 관광학연구, 한국광광협회 참조)
한반도 관광중심의 균형과 조화 (남부:sun belt , 북부:snow belt )
예) 남해안 리조트 개발(이후석 논문 참조) :
수평체계 (목포→부산), 4개 거점
마리나(토말-소호만-통영 충무마리나-부산 수영만)
수직체계(광주권-진주권-경주권)
- 수평체계의 선형루트에 cruise (중국 관광시장 목표)→궁극적으로 U자형 국토개발과 관
련하여 금강산 관광 루트와 연계
- 리조트시대에 대비하여 다품종 소량형태의 내륙의 리조트 (농촌 리조트 등도 포함)





지역의 쾌적성 평가 도입
21세기에는 환경이 특히 중시되고 OECD 등에서 강조하는 점을 반영하여 지역의 쾌적성
(amenity ) 평가를 도입하였으며 합니다.
해당 지역사회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있는 현지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가운데
권역별 또는 세부 지역 단위로 상향식 계획수립방식이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건축물 (주택-단독, 공동, 공공시설 및 산업시설 등)을 세우는데 있어서 주변 지형 및 경관과 어우
러지게 하는 부분에 강조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수도 성장시대가 지나갔으므로 상세계획에 있어서는 기간을 충분히 두고 인간과 환경 및 경
관을 고려함으로써 고품질의 지역사회를 창출해 내었으며 합니다.
자연경관과 자연생태계 및 문화재 등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현재의 그린벨트 재조정 논의는 한 세대의 생존이 아닌 후세의 생존과 밀접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그린벨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원주민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재조정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
이다. 부동산 투기나 개발을 목적으로 한 대상까지 그린벨트를 조정하여 평등이라는 미명아래 혜
택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런 측면에서 「국토종합계획」은 새로운 그린벨트를 요구하고 조정이 필
요할지 모른다. 「국토종합계획」이 자연의 모습이 잘 보존된 충청, 호남역의 자연파괴예정계획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새로운 지역 차별이 된다. 현세대가 비록 지역우대라고 환영할지라도. 그






□ 일본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할 수 있는 개발 환경
칠천도 (경남 거제시 하청면)는 임진왜란시 원균 함대가 일본군에 의해 전멸 당한 곳이
고 러일전쟁시는 이 인근에서 러시아 함대를 일본군이 격파하였음. 현재 러일전쟁 승전
비가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 근처에 있음. 즉 이곳은 일본인에게는 민족적 긍지가 있는
곳임.
고성 당황포, 부산 영동 등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도 이 근처에 집중되어 있음.
일본과 직항로(선박) 개설이 가능할 정도로 단거리이며, 거제도-가덕도간 연육교가 건설
되면 김해공항에서 1시간 정도에 접근이 가능
경상남도와 대우가 개발추진중인 장목(거제) 관광단지와의 연계가 가능
2. 개발방향
새로운 천년을 맞아 지난날의 두 민족간의 아픔을 씻고 새롭게 관계를 정립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주제관 건설 : 과거관, 현재관, 미래관
장목관광단지 내에 대규모 주제공원이 건설예정이므로 이곳의 주제관은 소규모로 개발할
수 있음
참고 : 일본 나고야 박물관에서는 거북선 모형을 전시하고 이를 한국인 관광객에게 홍보하고 있음.





낙동강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개발잠재력이 크며 동시에 환경보존적 의미도 강하다. 이러한
낙동강의 계획을 통하여 지역 네트워크 연계 및 문화, 산업, 환경적 보존과 개발이 중층적으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대책 수립
1. 문제제기
인구가 증가하고 국가의 경제규모가 확대됨으로서 물을 안정적으로 충분히 공급받고자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증대되고 있다. 한편 UN에서도 향후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280㎜정도로 적은 편은 아니지만 인구증가를 감안
하고 인구의 지역적 편중을 고려하면 수자원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또한 강수량의 편기와
지역별 편기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어 수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시 되어야 한다.
2. 수자원의 이용 정책 방향
수자원의 전국 네트워크 형성 : 우리나라는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홍수가 발생하며
타지역에서는 가뭄을 겪는 이중적 자연재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수자원 공사가 중
심이 되어 각 수계별 댐과 댐을 연결하여 홍수가 발생한 수계의 유량을 타수계로 보냄으로
써 홍수의 조절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물의손실을 줄임으로서 이용율을 높일 수 있다. 제3
차 국토개발계획까지 광역별 수계 이용을 하였다면 제4차 국토개발계획에서는 전국적 수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유역 및 지역간의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을 도모하여 단일 유역권을 형
성해야 한다.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 :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규제하여 지하수 오염을 최소화
하고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지하수의 상황을 파악하고 체계적 조사를 하여 이
른바 지하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雨水의 효율적 관리 :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함에 따라 도시지역은 포장화되어 지하수의 침
투를 막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은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화로 우수가 저장되지 못하고 직접
하천으로 유입하여 하류의 홍수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았다. 21세기는 많은 도시가 집중 분포
함으로써 우수의 중요성을 깨닫고, 도시내에 우수를 저장하여 다시 쓸 수 있는 도시내 우수관리시
스템을 구축하여 물부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가뭄극복의 대안 : 인구증가로 인한 물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수자원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단일 목적 댐보다는 다목적 댐을, 대규모 댐보다는 중 소규모 댐을 건설
해야 한다. 지금까지 건설된 단일 목적의 댐을 다목적 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하고 각 수계를 연결할 중간댐으로 이용하여 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또한
대규모 댐 건설은 지역 선정 어려움과 지역 주민의 반발 등 사회 정치적 문제의 어려움에
따라 저수량이 1억㎥∼4억㎥ 정도의 중 소규모 댐을 건설하여 중소권역의 수자원 소요에 대
처해야 한다.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관광의 욕구는 커진다. 관광은 보이지 않는 무역으로 다음 세기인
21세기에는 더욱 그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은 관광의 무한한 잠재력
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관광은 서구식을 추구하여 한국의 독특한 면을 부각시
키지 못하였고, 어느 지역이나 관광 상품이 천편일률적이었다. 따라서 한국을 다녀간 사람들
이 또 다시 오고싶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을 꼭 가보도록 권장할 정도로 인상적이
지 못하였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서 관광부분은 매우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며, 한국
에만 있는 독특한 관광자원과 관광상품, 관광시설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에 따른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면,
첫째, 독특한 관광자원의 개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山寺의 나라라고 한
다. 그러나 산사는 유명한 몇몇 사찰을 제외하면 교통이 불편하고 홍보가 잘 안되었다. 따라
서 전국의 사찰관광코스나 안내자료를 개발하고 발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황해안의 개
펄은 세계 5대 개펄이고 동양에서 유일하게 넓은 개펄이 펼쳐져 있다. 독일처럼 국립공원으
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한편 개펄의 독특한 생태를 관광화 해야 한다. 전통 수공업의 기
능을 가진 사람들을 우대하고 계승자를 길러내어 독특한 관광상품으로 발달시킬 필요가 있
다. 기계를 이용하여 대량으로 찍어내는 상품은 가치가 적다. 혼이 담겨있는 상품을 개발하
여야 한다. 백화점식 관광보다는 주제(테마)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둘째, 한국의 특성을 갖는 숙박시설과 음식문화의 보급이다. 서구식의 호텔보다는 한국의 건
축 특색을 살린 숙박시설과 온돌과 대청을 갖춘 내부구조, 침대보다는 이부자리 등 우리식
의 주거양식과 음식을 구비하여 외국인을 맞는다면 한국의 독특함으로 기억에 남을 것이고,
그것이 많은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외에도 우리만이 갖는
독특함은 여러 분야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관광자원이 꼭 장엄한 자연환경이나 규모가
큰 문화 유적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보편성보다는 독특성이 관광의 매력이 된다고
생각된다. 한번 제대로 투자하면 오랫동안 이익을 남길 수 잇는 것이 관광이라고 본다. 제4




간이 중수도 시스템의 개발 및 설치
21세기는 환경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
의에서 채택된 Agenda21은 각국 정부에서 이를 대비한 행동계획을 책정, 실행하도록 호소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주최된 UN환경의 날 기념행사에서 For Life on Earth라는 선언
문을 선포하여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개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지만 수자원만큼은 지금까지 질 좋고 풍족한 량을 이용할 수 있었
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높은 인구밀도, 경제밀도 등으로 인하여 상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가정 및 공장의 오 폐수가 하천 등으로 흘러들어 수질 또한 크게 악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물의 확보 및 폐수 등의 처리를 위한 간이 중수도 시스템의 개발 및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수도를 이용함으로써 상수 수요량 중 일부를 담당하여 부족한 수
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가정 및 공장의 하, 오수를 1차 처리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보낸 후
2차 처리하여 하천으로 방류한다면 하천의 오염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




그린벨트 지정근거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지난 대선기간 동안 국토개발에 관련되어 자주 거론되던 주요 정책중 국민의 흥미를 갖게
한 것은 그린벨트 문제에 대한 각 정당별 진단과 처방이었다고 기억한다. 근 30년 동안 약
5,341.33㎢안에 묶여있는 광대한 사유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없이 정부 발표 정책을 초지
일관 유지해왔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한 표가 아쉬운 선거일을 눈앞에 두고있던 정당으로
서는 그 안에 있는 거주자의 수가 약 100만 가까이 된다는 사실이 대선공약의 핫이슈가 되
기에 충분하였다. 이제 선거는 끝났고 집권당은 공약사항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할 짐을
게 되었고 최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짐에 따라 또다
시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지정근거와 문제점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 21조에 근거하여 지정되었으며 인구집중 및 도시의 무질서한 확
산을 방지하고 자연경관과 생활환경의 훼손을 막아 전통적인 풍경을 유지하고 산업시설을
분산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도시 및 도청소재지 주변, 대규모 산업도시
주변 및 관광과 농촌 풍경의 보존을 위한 지방도시 주변에 지정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노
출된 문제점을 요약하면 구역지정 및 관리상의 문제와 토지자원의 이용 및 재산권으로 대별
할 수 있다. 개발과 이용적인 면에서 보면 지정당시 이용행위에 한정하여 허용하거나 정부
의 사용목적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예외규정을 두어 개발하면서도 개인적인 활용에는 경미
한 행위까지 제약을 받을뿐더러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도 보호구역, 공원구역, 자연환경
보호구역 등 타법률에 의한 중복적인 규제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린벨트내 토지 소유자들이 성분을 살펴보면 선대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아 농업을 생계수
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개중에는 언젠가 규제가 풀릴 것을 기대하며 재산증식 수
단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들도 적지 않아 그 해법 또한 간단치가 않아 보이는데 그린벨트
완화작업 착수 또는 그린벨트 재조정 작업 돌입 등 이 문제에 대한 작금의 방송 및 신문기
사를 보면 이미 문제의 해결을 규제완화나 구역 재조정 등 단편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려는
느낌을 받게 되어 안타깝기만 하다.
근래에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신 내용을 보면 대선 공약이기도 한 그린벨트 문
제는 30년 동안이나 개인의 재산권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마냥 지연시킬 수만은 없다.
이는 환경영향 평가 등 실제로 그린벨트가 얼마나 필요하고 어느 지역에 얼마나 소요되는
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해나가야 한다. 당 정책위가 용역 등 필요한 작업에 착수
하라 는 내용을 3월 19일 국민회의 주례 당무보고 자리에서 총재대행에게 지시하셨다. 이를
간추리면 묶여있는 개인 재산권을 빠른 시간내에 해결하되 존속 판단 기준은 환경영향평가
제를 근거로 하고 당정책위가 주축이 되어 용역 등 필요한 작업에 착수하라는 것으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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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 수 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개인재산권의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해제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주측 입장이 있는가 하면, 환경문제와 농지확보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강력한 개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며 양자간의 입장차이를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 점진적인 개선을 해야한다는 온건론자들도 있다.
바람직한 해결방안
이 문제의 해결은 첫째, 소극적인 규제완화나 구역재조정 등으로 혼란을 야기시켜서는 안되
며 둘째, 개발이익환수가 명분을 갖기 위해서는 묶여있는 사유재산의 보상이 즉시 이루어져
야하고 셋째, 정책조정에 특별예산을 투입은 가능한 한 하지 않아야겠으며 넷째, 연단된 내
부도시 문제도 연계하여 해결하는 방안에서 모색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되리라 믿는
다.
따라서 본인은 그린벨트 지정 현황에 대한 철저한 환경(자연, 인문, 사회, 문화)조사를 선행
하여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가용지의 규모, 위치, 내부도시와의 공간적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공간과 독립되어 숲속에 입지하는 것이 더 돋보이는 문화예술시설, 교육 종교시설, 건강
의료시설, 예식숙박시설, 농원 관람시설 등 공공성이 강한 대중집산 시설들을 유치시키므로
주변지가에 가까운 고액으로 토지를 판매하여 소유주들에게 지금까지 미루어온 경제적 보상
을 한다면 정부의 재원마련을 위한 국채발행 등의 번거로움 없이도 보상이 가능하며 기 지
정된 그린벨트선의 조정이나 변경에서 야기되는 혼란없이 동일한 목적 달성이 이루어져 일
관성있는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누적된 문제를 풀 수 있다. 토지이용적인 면에서는 도시내부
의 교통, 환경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유용한 공간으로 지금까지 지켜온 보람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극복을 위해 고심하시는 대통령과 현 정부의 짐을 덜어주며 도시
문제도 해결하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비무장지대 평화지역 선포
- 통일 대비하여 이질감 해소 공간으로 활용
적대의식→동족의식, 이념사상→이해조정, 문화정서→동질회복
- 후대에 물려줄 생태환경 공간으로 존치
연구 학습 공간활용, 생태공원 조성 이용, 민족사적 공간 보존
그린벨트 문제해결
- 산림녹지 적극 활용
환경 융화시설 : 학교, 문화, 예술, 음악, 종교
환경 친화활동 : 레크레이션, 산책, 산림욕, 휴식
다중 이용시설 : 운동장, 백화점, 예식장
- 가용지 보상방법
용지보상 : 접경 일반지가의 50∼60%
한정된 시설규모 자체 건설 운영
- 기대효과
민원해결 : 충분한 피해보상
교통해결 : 교통정체 장애해소
건강정서 : 시민교화, 체력단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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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행 교통망 운행
- 1단계 : 광역시간 연결 비행망 운행
- 2단계 : 도청소재지 및 주요산업 기지간 운행




U자형 국토개발을 위한 수변공간의 활용(경기만, 시화호)
21C 국토장기 비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1C의 U자형 국토 골격축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변공간인 해양과 육지가 접
하는 지역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가 왕성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국토 및 지역계획
에서 연안역 관리에 대한 연구와 시행방안이 미흡하였다고 생각한다. 해양 지향적 개발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해양공간을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의 형성이 필요하다. 항만 일
변도의 개발이 아닌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의 연안역에 대한 기초자료의 정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의 분석을 통
하여 개발하여야 할 지역과 보존하여야 할 지역을 구별하여 국토 개발축에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무분별하게 개별적으로 수립되는 개발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
다.
21C의 지식산업에 적합한 문화레져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국토의 연안역 개발과
보존에 대한 프로그램이 수립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동경만 21C 개발구상을 이미 수립하
여 비젼을 제시하고 있듯이 우리도 U자형 국토개발에 대한 방안으로 경기만에 대한 21C 장
기개발구상을 수립하여 이를 국토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우리
나라 국토개발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경기만에 대한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경기만
지역의 영종도 개발과 시화호 지역의 개발 등은 경기만 전체에 대한 기본 프레임 하에서 수
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만 21C 개발구상을 토대로 국가의 기술력을 총 집결 할 수
있는 인공섬의 개발, 해안매립 및 보전, 친수공간의 개발, 신항만 건설, 신공항건설, 정보산
업단지(미디어밸리) 개발, 노후화된 항만의 관리 및 정비, 레져공간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
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1C 중국의 변화와 통일에 대비한 국가 핵심축 개발에 대한




국토계획에 있어서 자원환경부문의 접근방향
첫째, 자원환경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현재와 같은 자원유형별 구분에 의하여 연구를 진행하면 제2차 또는 제3차 국토계획
과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일관될 가능성이 있음
셋째, 제4차 국토계획에서의 환경은 모든 부문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
은 대안을 제시함
「국토계획과 환경」이란 부분을 국토계획 기조에 포함하여 여기에서 국토이용에 따른 환
경철학 및 환경윤리 등에 대한 개념을 언급
→ 이것은 4차 국토계획에서 다루는 모든 분야의 기조가 됨
각 분야별로 기본방향 및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할 때 위의 환경 철학적 개념을 염두
에 두어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정부, 공공, 민간 국민 각 부문별로 나아갈 방향 및 행
동강령 그리고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제시
따라서 현재와 같이 환경부분은 필요 없으며 또한 여기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도 하드
(hard)한 것보다는 소프트(soft )한 내용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임
예) : 수질, 대기오염과 같은 것은 우리가 별도로 다루지 않아도 기존의 계획을 받아들이
면 될 것임
소프트한 내용 : 각 분야별 추진계획이 진행될 때 예상되는 자연환경상의 문제점을 제시
하고 이에 대한 대책 및 추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향후 10
년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또한 각 사업을 추진할 때 유의하여야 할
관점을 제시하는 것임. 이때 정부, 민간업자, 국민들의 입장과 태도에 대하여 비전을 제
시함
관광부분은 산업으로서 관광보다는 국민의 여가활동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여기에
서는 관광이라는 용어보다는 자연과의 접촉기회 확대 라는 용어로서 국토이용에 따라
자연환경이 감소, .훼손됨에 따라 적어지는 자연과의 접촉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여가활
동을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다루어져야 함
→ 산업으로서의 관광은 필요하다면 다른 분야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음
→ 현재의 국민 관광휴양활동의 제약 및 기회요소에 대한 구체적 자료제시 및 향후 변
화 전망이 요구됨
수자원, 산지, 연안역 등의 분야는 모두 「자연환경관리」라는 분야로 통합하여 자연환경
의 통합적 이용 및 관리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자연환경이 국토이용 및 개발에 따라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고 이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누가 이런 문제를 어떠한 각도에서 보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방향
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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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수량적인 측면 및 산지의 토지적 이용 등은 주택, 도시, 산업, 토지 등의
분야에서 자원의 하나로 취급하면 됨
→ 전국토의 공원화라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자연과의 접촉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환경
의 질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다고 판단되며 자연환경관리도 결국 이러한 관점
에서 종합적, 통합적으로 자연환경을 다루어야 함
넷째, 제4차 국토계획과 관련하여 환경부분에서 포함하여야 하면 좋다고 생각되는 것
환경에 대한 국민인식 : 환경가치, 환경에 대한 국민의 패러다임 등에 대한 조사
→ 매 5년 또는 국토계획수립시 환경가치에 대한 국민의식변화를 조사함
하천, 습지(개펄 포함), 자연생태계, 토양, 지하수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음
유역별 수계관리방안은 향후 국토계획과 자연생태계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 : 행정구역단위에 의한 계획보다는 생태계단위에 의한 계획을 수립할 때 자연환
경의 유지가 가능함
→ 이때 지자제별 각종 행정, 계획, 투자 업무조정에 대한 것은 국토계획에서 다루어져
야 할 것임
다섯째, 결론적으로 자원환경부문은 계획내용이 전반적으로 재조정되어 4차국토계획 전반에
깔리도록 접근되어야 하며 부문별 계획은 자연환경관리라는 타이틀로 자연환경전반에 대한





인간이 생존하는데 공기 다음으로 중요한 식수에 관한 의견입니다.
깨끗한 식수를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상수원 관리가 중요합니다.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상
수원의 관리를 위해서 첫째, 상수원 주변의 어떤 건물도 제거해야 함. 둘째, 상수원으로 유
입되는 유해물질의 유입로를 차단함. 셋째, 상수원 주변의 농경지는 무공해 환경농업으로 전
환함. 넷째, 상수원 주변은 환경산림지로 전환함. 다섯째,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재산상의 피해







SOC 부대사업 활성화·도시터미널의 교통거점화
1. SOC 부대사업의 목적과 특성은
SOC 본공사(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수익사업을 통하여 Infra공사(본사업)에 소요되는 투
자비용을 보전하는데 있으므로
SOC 부대사업은 조기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상업유형으로 대규모 주거/산업/유통
단지 개발 등 분양성 개발상품과 토지 용도변경에 의한 개발차익효과 상품에 치중되어
야 함.
정부에서는 부대사업의 투자회수시기의 조기화 및 개발차익 확대를 위한 지원책보다는
사업규모, 사업참여방식(민간투자법 등에 명시)만을 규정하는 상황임.
2. (그러나) 현재 SOC 참여기업(컨소시엄)들은
사업운영에 의한 수익창출 보다는 시공물량 확보의 기본참여 취지하에 대부분 운영업체
해당지역 관련기관 업체보다는 건설시공업체만의 컨소시엄 구성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건설업체의 경우에도 수익대상사업은 지자체의 자체개발사업, 토지/주택공사의
공영개발사업, 지역민간업체 개발사업 등으로 선점되어 있어 사업발굴이 용이치 않은 실
정이며,
사업발굴시에도 인허가 장기화, 토지수용 지자체와의 협의상의 난맥 등으로 오히려 부대
사업전개를 꺼리고 있음. (사례 : 서울외곽도로, 마산 봉화산터널, 철마산터널, … 등)
현재의 제도 및 정책 규정 구도하에서는 사업발굴부터 투자회수시까지의 Cash Flow
Plus 도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SOC 확충(민자유치 활성화 및사회간접시설 조기확대)을 위해서는
- 대규모의 주거/산업/유통단지 개발추진에 있어 SOC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SOC 부대사
업에의 사업참여 우선권을 최대한 부여하고,
-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자체 개발사업에서의 개발차익을 SOC사업에 지원토록하여 도시 시설개발
에 있어 Infra 사업의 선행이 가능토록 하고,
- 부대전개시 토지보상 등 초기소요자금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지원, 세제 등 제도
상의 지원방안을 강화하여야 하며,
- 또한 국내외 투자자, 디벨로퍼, 오퍼레이터 유치시 상호보증(공공, 민간공동) 등의 지원
방안 등이 적극 모색되어야 함.
- 사업시행자의 자본유치원(F inancing Source)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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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치(Source) 방안 확 대 방 안
금융기관 차입 사업권,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













Image가 있는 대기업 조기유치
정책자금 지원 산업기술, 관광, 전시 교류,유통근대화시설 자금 도입 활용
공공기관과의
합작




지역공모제, Mutual Fund, 신탁 증권
발행 등 통해 공개적으로
Fund 조성
1) 도시터미널의 교통거점을 활용한 복합화추진
(1) 도시터미널 개발현황
지자체 출범이후 도시별로 고속버스, 시외버스터미널을 복합화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추
진하고 있으나, 복합화 기능에 대한 개발 운영주체의 투자미비로 사업추진이 대부분 중
단되어 있는 상태임.
계획적인 성장도시의 경우에는 도심외곽에 대규모부지를 확보하고 있거나 신규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도시의 경우 도심내 터미널 부지를 재개발하는 개념으로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음.
① 터미널 복합화 추진현황
지자체에서는 터미널 부지 전체를 민간이 개발하여 상업 업무시설 등은 개발시행사
(Developer )가 BOT방식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대신 터미널 시설을 건설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거나, 제3섹터법인을 설립하여 민관합동개발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
하고 있음.
그러나 개발시행사는 직접운영시 터미널시설에 소요되는 투자비를 보전할 수 있을 정도
의 수익성 확보와 테넌트(Operator ) 유치에 대한 미확신으로 개발계획만을 수립한 상태
에서 사업착수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② 조기 복합화 실현방안
대부분의 도시별 터미널 개발계획은 적정도입기능 등의 시설구성과 복합화 시설에 대한
분양성 운영수익성 T enant 유치성 등의 사업 타당성 분석미비와 체계적인 사업추진계획
수립능력 및 마케팅 유치 능력 부족으로 부진한 바, 도시별로 개발계획 수립 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 집단의 지원 또는 구성이 필요
도시유형별 또는 광역권역으로 구분하여 터미널의 교통거점 특성을 고려한 적정시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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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계획과 T enant의 Chain화 또는 Package 유치로 효과적인 시설수요자를 확보하고 터
미널 이용객이나 배후상권 주민들로 하여금 터미널 복합화 Image를 부각할 수 있도록
시설구성과 테넌트 유치를 추진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공공지원, 세제혜택 등의
Incentive를 제공하여 조기복합화 실현으로 터미널 주변의 슬럼화 방지와 도시정비를 추
진해야 할 것임.
예) T enant 유치- A할인점 Brand의 특정권역(XX도 XX권역)에 Package형 점포, 업무시
설 개설, 국내외 복합터미널 전문개발사(Developer ) 유치,
시설구성-광역집객기능, 통행객편익기능, 광역상권대상의 판매기능 등의 복합화
2) 도시내 블록단위 건물 및 Street Furniture에 대한 형태 및 색상 통일방안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블록들은 도시기능만이 강조되고 블록전체에 대한 디자인개념이 없
다. 건물자체로서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이미지면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이지만 건물들
끼리의 조화는 중요시되지 않아 어색하기 그지없다.
둘째, 형태라든가 색상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신도시계획의 경우에는 마스터플랜부터 이
러한 개념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또한 최근 무시되고 있는 느낌을 받는 용적율제한은(점
차 초고층빌딩들이 지역전체에 대한 고려없이 들어서고 있다.) 전국토의 도시개발방향을 아
파트단지일변도로 몰아가고 있으며 이는 차후 심각한 문제(신도시 200만호가 슬럼화되는 시
기는 길게 잡아 20년이다)를 야기할 것이다.
셋째, 고층빌딩은 주변의 수요를 통합하여 보다 넓은 오픈스페이스를 창출해내는 것이 최초
의 화두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강남지역의 비지니스빌딩지역은 오픈스페이스개념은 점
점 사라지고 개발이익의 극대화와 건물의 기능적인 면만 강조되고 있다.
- 실 례 : 도심재개발 : Osaka Business Park, Battery Park City
주거단지 : 마쿠아리 메세 주거단지, 샌프란시스코 Poster City
- 개발지구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사전수립하고, 블록별 개발계획을 준수하여 건축양식, 규
모, 색상 등의 측면에서 통일감있는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
3) 지하와 지상을 잇는 입체형식의 몰
첫째, 보행자공간의 경계를 확실히 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광장을 계획할 때 반지하 정도의
깊이를 파내려간 후 광장을 형성한다. 최근 인사동과 종로 3가 일부구간에 보행자공간이 한
시적, 부분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차량의 빈번한 접근으로 인하여 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며
초기 계획단계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닌 만큼 한계가 있다.
둘째, 자전거도로와 보행자공간은 완만한 경사로를 통해서 광장외곽과 이어진다. 반지하공간
에는 쇼핑몰을 형성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며 일부 지하공간은 오픈하고 일부 지하공간은 투
명채광창을 설치하여 지하공간의 정주성을 향상시킨다. 쇼핑몰의 형태 및 색상, 간판의 크기
와 색상 등은 계획초기부터 지침을 세워야 한다. 주요기본색상을 적색, 연한 갈색, 노란색의
파스텔톤으로 지정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화강암과의 조화가 예상된다.
셋째, 광장의 중앙부는 주변과 어울리도록 녹지공간을 형성하고 그 주변으로는 벤치와 간이
공연공간을 형성한다. 조명의 휘도와 광도, 색상을 중앙부의 녹지공간을 최대한으로 고려하
여 설정한다. 인근지역의 상징물을 조각하여 랜드마크로 세우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광장의 최하층을 지하차도와 지하주차장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광장으
342





국가전철망 구축과 남부거점공항 개발
당면한 교통문제의 해결과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도로교통 위주의 교통체계에
서 대중교통 중심의 국가 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승용차통행을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고급의 대중교통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급 도시 이상을 연결하는 국가 전철망 을 구축하여야 한다. 부산권과 광주권
에서 각각의 국제공항을 개발하기 보다는 부산권과 광주권의 중간에 남부거점공항을 개발하
여 고속화전철로 연결한다면 접근시간을 한 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으며 대구권, 대전권도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악천후시 영종도 국제공항의 대체공항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지하철 역사에 공공시설 설치와 수도권 분산정책
수도권 교통 건설산업
- 지하철 역사에 우체국 및 동사무소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에 편리도모,
- 현재 대북관련 해서 토지공사의 진출보다 도로건설 등 SOC사업을 먼저, 그 다음으로





1. 기초자치단체 교통계획 수립 및 집행의 문제점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는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는 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구는 인구가 40만 명을 상회하더라도 교통정비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어있
지 않아 계획수립이 어려운 실정으로 교통개선사업의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기존의 교통정비기본계획은 계획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사업비 및 추진계
획이 누락되거나 세부적이지 못하여 일선 집행 기관에서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활용되고 있
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교통정비계획수립 시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중기재정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상호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상위계획의 잦은 변경 및 시행시기의 불투
명으로 수립된 교통정비계획의 시행이 부적절한 경우가 많으며 계획수립 시 지역주민의 충
분한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여 계획집행 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한편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는 계획수립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교통개선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선 사업시행 부서의 경우 상급기관에서 지시하는 사업에 치중하거나 정
상적인 판단에 의해 차기 연도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개선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현장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의 시행, 소극적인 개선사업, 단기적인 효과기대, 부적절한 사업선정 및 우선
순위 결정, 개선사업의 정치적 이용과 예산의 낭비 등 많은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
다.
2. 기초자치단체 교통개선 5개년 계획(TIP)의 수립 및 확정
계획은 수립하는 주체에 의하여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동일한 광역생활
권내에 속해 있는 자치단체들이 각각 계획을 수립할 경우 각 계획간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한다. 그러므로 모든 자치단체의 계획수립 방법을 통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에서 수립되고 있는 기존의 교통정비 기본계획은 계획내
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사업비 및 추진계획이 누락되거나 세부적이지 못하여 일선 집행
기관에서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과 계획수립 시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중기재정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상호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교통개선사업의 당해 연도 집행계획 수립 시 시설부문 개선은 기본설계,
운영부문 개선은 구체적인 운영계획 작성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실시설계를 첨부하도록 한
다. 관련계획 검토 시 예산이 책정되어 사업시행이 분명한 계획에 한하여만 관련부분을 연
계토록 하여 수립된 교통개선사업의 실효성을 높인다.
기초자치단체 교통개선계획은 시장, 구청장의 주관 하에 자체 수립하되 과내 모든 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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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사업집행시 일관성 있는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하며 교통
개선 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사업별 세부투자예산 확보계획(Capital
Improvement Program )의 수립을 위한 자치단체의 교통관련 재정분석이 계획의 내용에 포
함되어야 한다.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계획의 경우는 상급기관에 지원을
요청하되 기초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를 교부금, 양여금, 지방채, 민
자유치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상정된 사업의 타당성,
재원조달방법 및 분담률 등을 상급기관이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한다. 교통개선사업비의 교부
금은 계획의 합리성과 정책적인 판단에 의하여 지원 되어야하며 이와 같은 기초차지단체의
실정이 감안된 계획을 기초로 한 상급기관의 교통정비 투자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시행타당성
이 검증된 광역교통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수립된 기초자치단체 교통개선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고 강력한 사업시행의 근거를 마
련하기 위하여 심의를 통한 계획의 확정이 필요하다. 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자, 지역교
통전문가, 지역주민대표 등 계획의 실질적인 검증이 가능한 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며 기초자치단체에서 확정된 계획은 상급기관에서 지원부문 사업계획을 최종 검토 후
확정하여야 한다.
3. 기초자치단체 교통개선 5개년 계획(TIP) 수립지침
기수립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개선 5개년 계획 참조
4. 결론
교통계획은 소수 정략가의 목표성취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다수인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이러한 계획이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다. 계획은 있으되 시행방법, 시기, 예산 등이 구체화
되지 않으면 문제해결을 위한 당초의 의도가 왜곡될 수 있다. 책정된 예산이 불용액으로 차
기 연도에 이월되거나 예산 방영 시 과다한 사업비를 책정하는 등의 문제는 구체화되지 못
한 계획에 원인이 있다.
특별시, 광역시, 도를 단일 규모로 볼 경우 시 또는 도 전체의 세부적인 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 교통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규모이다. 인구 10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가 자체 교통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상급기관의 지시
에 의하여 교통개선사업이 통제되는 문제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지역교통개선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교통개선계획 수립의 당위성을 인식하
고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개정으로 하루 빨리 계획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별 투자예산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개
된 심의위원회와 상급기관의 확정절차를 거쳐 시민 또는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계획
이 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되고 매년 주민 의견수렴등 세부적인 연
구를 통하여 계획이 갱신 작성되어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계획 심의기구인 가
기초자치단체별로 교통개선계획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계획을 수립·상정하고 집
행할 수 있는 기구 설치가 불가피 하며 추가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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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
교통계획수립 주체(도로공사, 토지공사,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분리에 따른 중
복된 계획을 종합 심의 의결하는 법제화된 기구 필요.
계획 입안(기관)자의 책임과 수립된 계획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지자체 실무 담당공무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조율 방법





1. 철도rk 주간이 되는 교통체계 구축
전국토 철도 network 정비(기차선의 복선전철화, 도시권)
역에서 고가화하고 역 증설로 도시교통의 분담, 새로운 철도 건설로 철로 network 정비(도
시철도와 연계대도시 교외철 정비)
2. 반도의 특성을 살린 국토교통체계의 대혁신
기존의 경부 호남 주축을 지양하고 연안해운을 개발하고 내륙에서 바다로 연결되는 교통망
의 구축
3. 국가 중추관리 기능의 적극적 지방분산
국가 중추기능의 지방분산 없이 교통망만 정비하면 전국토의 수도권화로 수도권의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지방의 몰락 유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선 국가 중추기능의 지방분산이 우선
되어야함.
4. pipe line 수송체계의 정비
물류는 철도, 선박, pipe line으로 대폭 전환하여 자동차교통을 억제 내지는 감소시키지 않으면 향
후 교통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5. 도시철도 건설의 100% 국고 지원 내지는 SOC의 적극추진.
6. 토지정책에서 개발이익의 적극환수 방법의 강구





전국 도로망과 철도망 계획의 상호보완
첫째, 국토통합축의 형성에서 서울-원주를 잇는 축이 형성되여야 할 것으로 판된됩니다.
둘째, 4차 국토계획시 도로망 골격은 7×9축을 근간으로 하되 대도시권과의 연계를 고려하
고 대도시권의 도시고속도로망 계획과 상치가 되지 않도록 부분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전국 도로망 계획과 전국 철도망 계획의 상호 보완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Metering기법을 이용한 P- turn 운영방안
본 제안 아이디어는 도로상의 도류화 되어 있는 주요 혼잡교차로와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와 같이 새로이 계획되는 지구(지역)교통체계상의 교차로 운영의 효율극대화에 획
기적인 운영방안(현시수. 기존 4현시→2현시, 교차로 지체시간. 기존보다 30∼70% 감소 효
과)의 기법으로 제시될 수 있는 내용이다. 본 연구의 제안 아이디어는 Metering 기법을 이
용한 보호 P - T urn 교차로 구조와 이의 신호제어기법 이라는 내용으로 신지식 승인을 받아
현재 특허청에 특허출원된 상태이며, 본인은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의 제한된 교통여건하에의
도로와 교차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널리 활용되기만을 기대할 뿐이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간선도로는 근포화상태를 넘어 과포화상태에 이르러 교차로용
량의 한계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는 기법중에 하나는 단기적인 교통계획의 일부인 교통체계관리(T SM .
T ransportation System Management )적용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또
한 이와 병행하여 가로상의 최적 신호연동체계와 과학적인 교통운영체계를 통한 도시간선가
로의 효율성 제고와 교차로 용량 증대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교차로의 용량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최적 신호운영체계, 좌회전금지, 교차로 입체화 방안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P - T urn 처리방법은 교차로의 용량이 초과될 경우 지체시간과 투자비용 측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된 방안으로, 좌회전 금지에 따른 우회거리 증가문제의 해소와 교차로
입체화에 따른 시설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P - T urn처리 기법은 교차로 주변
의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방법과 교차로내의 교통섬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일부의
교차로 주변에는 우회할 수 있는 이면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이면도로를 이용한 P - turn처리
가 가능하지만,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이면도로 폭의 협소와 정비 미흡문제와
주변토지 이용상 주민들의 민원처리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교차로내 P-T urn처리를 통한 교차로 운영효율 비교분석과 변수별 효율성 영향도 및
적용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간선가로상의 도류화가 되
어 있는 주요 혼잡교차로에 대한 효율적인 교차로 운영방안으로 교차로 P- turn운영기법 적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범위제시와 택지개발지구와 같이 새로이 계획되는 지구교통 체계상에서의 효율
적인 가로운영방안의 기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
2.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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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P - T urn 운영이라 하면 보통 교차로 인근의 이면도로나 인접교차로와 가로를
이용한 방법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이면도로를 이용한 P - T urn에 대한 연
구도 현재까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면도로를 이용한
P - T urn이 아닌 교차로내 교통섬을 이용한 P - T urn 운영방법에 관해 분석하고자 하며,
P - T urn 운영방법별 신호제어기법의 이론적 구분은 비보호 P - T urn과 보호 P - T urn으로 분
류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차로 운영방법별 현시체계와 기하구조에
대한 내용을 신호운영체계별로 구분하며, 기존 현시 신호운영체계에 대한 현시와 기하구조
는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기존 4현시체계의 현시 및 기하구조
4 현시체계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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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교차로내 교통섬을 이용한 P - T urn운영의 2현시 신호운영체
계는 신호제어를 통한 Metering기법을 적용한 보호 P - T urn 운영체계와 좌회전 이동류에
대한 단순우회 처리를 유도하는 비보호 P - T urn 운영체계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 이는
교통류 제어기법에 있어서 기존의 연속류(Uninterrupted flow )에 주로 적용하여 운영하는
교통류 Metering방법을 단속류(Interrupted flow )인 간선가로상의 교차로 회전 이동류에 접
목하는 방안으로 일정규격의 교통섬을 지니고 있는 대형 교차로의 기하구조 공간의 효율적
인 활용과 적절한 신호제어기법을 접목하여 운영하는 방법이다.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비보호 P - T urn은 P - T urn 이동류에 대한 전용신호 없이 통
행우선권을 상충하는 교차가로의 직진이동류에 부여하고 P - T urn 이동류는 직진이동류의 차
두간격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그림 3>에서 나타낸 보호 P - T urn은 신호
제어에 의한 이동류(직진, P - T urn )를 Metering하는 방법으로 P - T urn 이동류 통행시 교차
가로의 직진이동류의 진입을 신호로 제어하고, 직진이동류의 통행시 P - T urn 이동류의 통행
을 신호제어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이 경우 접근부 교통섬의 노우즈(nose) 부분에 신호제어
기법을 적용하며, 현시체계와 기하구조는 다음의 그림들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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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P-Turn 운영체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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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비보호 P- Turn운영체계의 현시 및 기하구조
<그림 3> 보호 P-Turn운영체계의 현시 및 기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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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Y ⇒ 황색신호, R ⇒ 적색신호
본 연구에서의 P - T urn 신호운영체계는 좌회전 금지를 통한 신호현시에 신호시간을 세분화
하여 운영하는 신호제어방식으로, 비보호 P - T urn체계는 좌회전 이동류에 대한 단순우회처
리를 유도하는 방식이며, 보호 P - T urn체계는 비보호 P - T urn 운영시 발생하는 P - T urn 이
동류와 직진이동류간의 엇갈림 현상을 신호에 의한 Metering 방식제어로 보호하는 동시에
접근부의 직진이동류에 대한 Clearance time interval 적용으로 P - T urn 이동류의 차량대기
공간을 확보하여 처리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보호 P - T urn의 신호운영체계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앞서 언급한 <
그림 3>과 같은 기하구조와 신호제어시스템에 다음의 <그림 4>와 같은 세분화시킨 신호시




도로방재 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도로 관리방안
1. 본 방안의 배경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과 이용증가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같은 긍정적 측면의 효용 뿐
만 아니라 정체나 소통문제 그리고 주차문제, 교통환경문제와 같은 부정적 문제가 날로 심
화되고 있다. 또 이러한 부정적 측면의 사회문제는 각 여론이나 국민의 의식변화에 따라 사
회적으로 주목되고 있음.
특히 여러 사회문제 가운데 국민안전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는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
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는 사항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적극적 대응은 선진
사회를 향한 대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국민의 안전문제 가운데 재난발생시 도로가 갖추어야할 소통 및 접근성, 사상자의 구
급활동지원, 구급물자지원, 필요인원수송 등을 중심으로한 도로방재 기능은 재난에 대한 원
활한 구급활동과 사상자의 후송, 재난원인에 대한 초동진압 활동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이러한 활동은 최근에 붕괴사고나 대규모 가스폭팔사고 그리고 연간 약
30,000(1997년도)건에 이르는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최소화를 위한 도로의 접
근성과 통행성과 같은 도로방재 기능은 날로 그 중요도를 더해가고 있음.
<표> 과거 5년간의 가스폭팔사고 추이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중가율
발생건수 670 773 866 806 847 6.4%
<표> 화재발생건수(1997년)
구 분 발생건수 인명피해(사망/부상) 재산피해(백만원)
계 29,472 564/ 1,631 121,712
그러나 최근에는 소방차량이나 구급차량과 같이 긴급성을 요하는 차량의 통행을 위한 충분
한 폭원을 확보하지 못한 도로의 경우에는 원활한 접근성과 통행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가 많고 특히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도로폭원의 협소와 무질서한 주차차량, 도로의 효율적 운영미
비로 긴급차량은 물론 자가용승용차의 통행조차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화재나 가스폭팔과 같은 지역적 사고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안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반면 소방차량과 같은 긴급차량의 접근성/통행성 등 도로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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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가 갖는
방재기능을 검토하는 것은 자동차 일천만대 시대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화 시대를
고려할 때 사고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구
조와 같은 필요최소한의 활동 확보를 위한 도로운용
및 향후 정비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 지역간 이동기능을 담당하는 고속도로나 주요국
도의 경우에도 비상시를 대비한 우회도로의 확보가
지역방재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삼풍백화
점사고나 고속도로상의 다중추돌사고와 같이 대규모
사고의 경우에는 원활한 접근이 불가능하여 헬기 등
을 이용한 3차원구조활동이나 긴급활동의 비율이 나날이 높
아가고 있다.
따라서 지역간 이동기능을 갖는 고속도로와 주요지방도를
대상으로 각 도로별로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 및 지역차원의 방재측면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방재활동을 지
원함으로서 국가나 지역안전을 증진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과 안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선진외국의 경우에는 방재문제를 하나의 사
회문제로 인식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건설성을 주축으로 방재기능의 전산체계 구축, 도로기
능 강화를 위한 방재도로의 정비, 도시방재를 위한 실무지침을 작성하여 관련재해에 적극적
으로 대비하고 있다.
2. 본 방안의 목적 및 범위
본 방안에서는 도시부 도로에서 통행성이나 접근성을 중심으로한 도로방재 기능의 열악성에
관한 요인 및 그 정도를 사례지역과 도로방재와 관련된 기관의 활동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고 이와 함께 도로방재 기능과 관련된 기존의 관련법령 검토, 도로방재 기능에 관한
외국사례 검토 등을 통하여 도로방재 기능을 확보/증진할 수 있는 도시부내 도로별 운용방
안과 향후 정비방안 그리고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방재정보 체계구축의 기본적 개념을 수립
하는데 있다.
3. 방안의 세부내용
1) 기존 도시부도로에 대한 도로방재 현황 검토
우선 도로방재에 관한 정의 및 개념 그리고 그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추이를 검토
- 도로방재의 필요성 및 개념을 정리하고 이러한 개념이 필요한 사회적 경향을 파악
- 특히 소방차량의 통행과 같이 도로방재와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활동상의 특성 파
악
관련법규의 검토
- 현재 정비되어 있는 관련법규 가운데 도로방재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관계사항을 검토
<사진> 도시내 도로방재 기능의 불가
능 도로상태의 사례




하여 적극적인 방재기능 확보에 부족한 문제를 파악




·도로법 등 관련법률의 검토
도로방재 기능파악을 위한 소방활동 권역 및 문제검토
- 현재의 도로상태에서 소방 및 구급활동이 가능한 영역과 그 범위를 파악
- 각 도로별 도로방재 활동의 억제요인 추출
특히 각 지역별(토지용도별/도로구성별(폭원구성비)/시간대별 등)로 도로방재 기능의 열
악 정도를 산정하고 위험도 산정모형을 개발하여 지역적 열악성을 검토
- 모형 개발을 위한 요인 추출
- 위험도 산정을 위한 평가모형 개발
- 모형에 따른 지역적 위험도 산정 및 평가
4. 도로방재에 관한 외국사례 검토
도로방재는 하나의 사회적 개념에서 지역적 안전을 확보/증진시키는 개념으로 또 다른 한편
으로는 자동차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로기능 악화를 강화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관계활동에 관한 매우 적극적인 방안모색과 활동
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본 내용에 관한 개략적인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도로방재에 관한 대표적 외국사례의 검토
도로방제 활동 추진을 위한 제반관계 법령 검토
본 활동의 사후평가를 통한 사회적 유의성 검토
유사시를 대비한 주요 피난로의 설정 방법 및 효과분석
향후 추진동향 파악
5. 방안의 연구방법
본 방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향후의 연구방법을 주요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로방재 기능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대상지역의 선정과 현황조사
- 각 대상도로별 특성조사
- 도로방재 활동 담당자의 의견 및 실태조사
- 도로방재 불가능 상황(심각도) 및 해당지역 문제 파악
- 도로방재 기능 확보/강화를 위한 요인별 모의실험
문헌연구
- 기존관련법 검토
- 도로방재에 관한 선진외국의 기존사례를 검토
- 향후 동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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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평가에 따른 사회적 유의성 검증
외국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한 국내실태 재고
- 향후 개선방안 도출




대중교통시스템의 정보화와 국내물류 운송업계의 통합시스템 구축
첫째, 교통관련 문제입니다. 현재의 극심한 교통체증의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대중교통시스템
의 정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반 시민이나 초행자가 국내 어느 도시에 가더라도
불편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버스는 물론 시외, 시내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관련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터
넷 뿐만 아니라 교통 주요지점에서 자신의 목적지를 선택하면 가능한 대중교통의 수단과 시
간 등이 나오고 택시를 부를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현재의 교통문제 해결에
일조할 것입니다.
둘째, 국내 물류관련 업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
내의 물류비용은 선진국에 비해 과다 소모되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운수업계를 종합관리할 수 있는 전산관리망 구축을 통하여 원하는 날짜, 시간에 최적의 운
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안내해 주는 시스템과 현재 자신의 화물 이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
는 시스템의 구축은 국내 산업 및 수출 경쟁력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재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상황을 정보화하여 공유하는 사업이 제4




국토간선도로망의 환경적 대책 필요
첫번째, 국토간선도로망의 고속(화)도로 건설에 있어서 단순한 대절토 또는 대성토 시공에
따라 도로 및 주변환경이 황폐화되어가고 있음. 환경적(경관 식생 등)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두번째, 국가 주간선도로와 지방도로의 연계에 있어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계획 및 설계가
필요함. 교차로의 적합한 설치방안 마련 필요.
세번째, 지방 소도시의 통과도로 및 소도시내 주차 대책이 필요함




도로건설시 주변 환경 및 경제성 고려
교통시설물인 도로건설시 주변 환경영향을 고려한 노선선정 및 구조계획을 실시하여야 하
고, 도로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룬 선형설계가 필수적이며, 조경계획의 확대로 자연경관 훼손
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공청회 등을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시 객관적 평
가원칙에 따라 철저한 분석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부담금, 환경기술 감리단 운영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계속적 투자에 의한 환경오염 부담금, 환경기술 감리단 운영 등 제도적 뒷받
침을 통한 계속적 투자에 의한 노력을 추진하야야 할 것 것이다.
위 내용과 더불어 교통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검토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도로건설 및 재
공사를 통해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효과에 현저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한 투자에 모든 역량을 부여하여야 하며 근시안적인 공사나 지방자치제로 인해 지
역이기적인 면에 치우쳐 공사가 이루어 진다면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국토의 틀을 짜기가 어
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위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도로건설을 위해 산의 중앙을 관통하는 절토시공은
보는 이로부터 불쾌감을 줄 뿐아니라 환경과의 조화에도 모순이다. 인간은 항상 자연과 더
불어 살아간다는 공동생활의 동반자라는 자세로 국토개발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
다.
그리고 도로건설시 일정구간과의 연계성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때 그 구
간의 교통량, 교통의 특성, 구간의 길이, 지형적 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도로가 형
성되어져야 하며 도로건설을 위한 투자대비 도로이용가치가 현재 및 장래에도 현저히 낮다
면 투자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첫번째,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개발 중인 영종도 국제공항이 단지 운송업무에 그친다면
개발의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주변의 옹진군 도서를 중심으로 위락 휴양 관광기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외국인 전용으로 개발하므로써 많은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본다. 또한 영종도와 서해안 고속도로를 연관하여 개발하여 호남지방과 연결시킴과 동시
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중간 거점인 당진, 군산, 등지를 중심으로 내륙과 연결 도
로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가능하면 기존의 경부선역과 호남선역 부근을 피하여 개발권역을 수립함으로써 국
토의 균형개발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의 도로망에 중첩된 투자보다는 새
로운 도로를 신설하는 것이 균형발전에 유익하다는 말이다.




친환경적 국토관리와 고품격 이동 사회를 위한 교통체계
1. 21세기 국토관리와 교통체계
1) 21세기 사회상과 교통
정보화, 국제화, 고령화, 도시화라는 추세 속에서 산업활동과 국민생활도 보다 고도화, 다
양화되어,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간접자본의 충실이 요구된다.
-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현격하여, 생활을 즐기며, 그 속에서 인생의 보람을 적극적
으로 추구함과 동시에, 보다 고양된 문화성을 추구하게 된다.
- 이러한 과정에서 이동에 관해서도 쾌적성, 이편성 면에서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요
구하게 된다.
- 정보화 체계가 완비되면서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으로 일부의 교통수요가 저감되는 효
과가 발생하는 한편, 정보화의 결과로 여가활용의 기회가 증대하여 별도의 교통수요가
파생되기도 한다.
- 취업시간의 분포는 교통의 피크시간을 평준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예컨대, 기업
활동의 국제화에 따른 심야취업의 증가, 생활의 24시간화, 연동근무제의 정착 등으로 교
통수요가 특정시간대에 집중하는 경향은 사라진다.
국민의 생활 양식은 교양있고 질서 있는 생활이 가능한 환경적 조성을 요구하게 되고 각
종 사회 간접자본의 충실은 이러한 점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이러한 점에서 친환경적 교통체계 구축의 방향 설정이 중요하게 되고, 공급위주의 교통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는데, 공급자체의 무용론 보다는 보다 효율적이면서 환경
친화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의 공급정책의 마련이 요청된다.
2) 국토형성상의 과제
(1) 대도시권 문제
급속한 도시화와 대도시 집중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대두
된다.
- 지가의 앙등, 주택확보의 곤란, 교통난의 심화, 수자원, 에너지 등의 수급 곤란, 방재 문
제, 생활 환경의 악화가 지속된다.
- 도시화 자체는 인위적으로 제어하기가 곤란하므로, 집중에 따른 폐해를 저감하는 방책
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극 분산형의 대도시권의 형성이 필요하고, 각각의 핵도시를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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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 측면으로 공간 구조를 재편해 나가야 하며, 교통체계의 정비도 같은 맥락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2) 지방권 문제
지방권을 활성화 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지방권이 갖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시켜, 대도시
와의 <교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 지방권이 갖는 잠재력은 풍부한 자연환경과 여유 있는 공간활용의 가능성 등이 있는데,
이는 21세기 사회상의 변화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이다.
- 이러한 측면을 대도시 주민에게 인식시켜 지방권과의 교류를 증진시켜 나간다.
또, <定住>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이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면서, 동시에
이동의 쾌적함과 이편성을 증대 시켜야 한다. 아울러 시대조류에 부응하는 새로운 산업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3) 과밀 집중 문제의 해소-擴都論의 提起
한국의 도시화율은 약 80%에 이른다.
- 고도 성장기에 있어서 세계에서 유래가 드문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거쳐 왔다.
- 한국의 도시화 과정을 보면 1960년대부터 성장위주의 산업화 정책에 따라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이 급격히 이루어 졌다.
전 인구의 약 2/ 3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그 중에서도 서울, 경기의 이른바 수도권 지역
에 집중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 1960년대 전국 인구의 약 21%에서 1980년에 35.5%, 1995년에 45.3%로 증가하였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전입은 그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냄
- 수도권으로의 순 전입 인구는 1970년대 연평균 36만명에서 1980년대에는 32만명, 1990
년대에는 12만명으로 감소하였다.
서울 一極 집중에서 多極 분산형으로의 국토 재편이 필요하다
- 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으므로 현실적 대안으로서 擴都論을
제기한다.
『擴都』라 함은 기존의 산업활동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경부축과 호남축, 경인축의 주
요 광역도시를 주 거점으로 하는 특별구 개념의 도시연계 체계이다
-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의 일정 지구를 특별구로 조성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
추어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제 기능을 분담하도록 한다.
각각의 특별구는 고규격 간선 교통축으로 연결하여 20분 교통권으로 영위되게 한다.
- 고규격 간선 교통축 ; 궤도교통 중심의 저공해 고속교통 체계로 구축, 최고 속도
500km/ h의 초전도 선형모터카(자기부상식 열차)의 활용으로 각 거점은 상호 약20분 이
내에 연결 가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역 생활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를 위한 교통체계의 정비도 필
요하게 된다.
- 지역 생활권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역내 30분권 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 경우
에도 주요 지점간은 전철, 지하철, 신교통 시스템 등과 같은 중속 궤도 교통으로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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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친환경적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1) 자동차 교통 중심에서 공공교통 중심으로
질소 산화물로 대표되는 지역적 환경문제나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규모의 환경문제를
생각할 때, 자동차의 내연기관의 개량에 의한 발생원 대책도 물론 필요하나, 자동차 이용
자체를 재조명 해 볼 필요가 있다.
- 사람과 화물의 이동이 자동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교통체계로부터 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대도시에서는 이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일상 생활 환경에서 지구환경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촉진하며, 교
양 있고 질서 있는 생활을 유지하면서 생태계와의 조화 속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환경,
곧, 공생하는 환경을 보전하고 창조하기 위해서는, 환경중시, 환경보전의 입장에서는 환
경이 중시되는 <환경보전형 교통체계>의 전환이 요구된다.
환경보전형 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교통서비스의 수준> , <도로구조
> , <도로망 구성>과 같은 3가지 견지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 <환경에 대한 교통서비스의 수준>의 검토에는 다시 다음의 3가지 관점이 중요한 요소
이다.
첫째, 화석 에너지 소비가 적고 에너지 효율이 클 것,
둘째, 에너지 소비에 의한 환경부하가 적을 것,
셋째, 건강을 촉진하며, 인간과 자연과의 교감을 증대시킬 것.
- 이에 적절한 교통 수단으로서는 도보, 자전거, 공공교통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 특히 자전거 교통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보다 자전거 교통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즉, 자전거가 현재와 같은 단순
한 여가활용을 위한 것에서 실제적인 교통수단의 하나로서 연계교통수단의 기능을 충분
히 발휘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 자전거가 단거리 이동 (예컨대, 전철역과 집, 쇼핑센터와 집, 업무시설과 전철역 등)에
유효한 교통수단이 되도록 하면서, 노선망과 시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완
비해 나간다
- 이렇게 될 때 자전거 교통은 개인 교통 수단의 범주를 넘어 공공교통 수단이 될 수 있
다.
기존의 지하철, 전철과 같은 대량 공공수단의 확충은 물론 운행서비스의 증대에 전력을
기울여 쾌적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신교통 시스템과 같은 중량 교통수단의 도입
도 확충하여 지역 전체에 걸친 공공 교통망의 정비가 선행되도록 한다.
동시에 버스의 다양화를 기하는데 이는 운영적 측면(공영, 민영)과 운행형태적 측면(간선
버스, 지선버스 등), 그리고 요금지불 방식 등의 측면에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방식으
로 상호 결합시켜 다양화 시킴으로써, 서비스의 치밀성을 보장할 수 있다.
- 버스 교통은 지역 전체에 걸쳐 면적(面的)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 서비스의 수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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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하게 제공할 수 있고, 초기투자 비용이 저렴하며, 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 하는 등 그 이점이 큰 교통 수단이다. 따라서 전철, 지하철과 함께 쾌적함과 신속
성을 확충시켜, 개인 승용차 이용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영속적인 발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지역간 간선교통은 고규격 간선 교통축으로 구성한다.
- 고규격 간선 교통축; 궤도교통 중심의 저공해 고속교통 체계로 구축
- 최고 속도 500km/ h의 초전도 선형모터카(자기부상식 열차)를 활용한다
지역내 교통은 중속 궤도 교통(지하철, 전철, 신교통시스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과 다양
한 기능이 부여된 버스(운영면, 형태면) 및 자전거, 도보 등의 개별 교통수단의 상호 연
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동차 이용(개인승용차)을 저감시킨다.
- 지역 생활권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내 30분권 교통체계 구축을 행하는데 이
역시 주요 거점의 연결은 전철과 지하철, 신교통 시스템 등으로 구성하며 자동차와 버
스, 자전거 등은 이를 연계하는 일종의 단말 교통(F eeder T ransit )으로 기능할 수 있도
록 한다
아울러 자동차 교통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도로의 건설을 도외시할 수 없으며,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도로의 건설도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다만, 환경적 제약하에서
도로건설은 환경파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도로의 고규격화>를 기
해야 한다.
- 도로의 고규격화라 함은 기존의 평면이용 (교통수단별 별도의 평면공간 점유)에서 입체
이용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 즉, 지표 및 지상과 지하의 동일 종단면을 입체적으로 건설하여 각각의 평면에 각기 다
른 교통수단을 복합적으로 운행하게 함으로써, 개별 수단별 운행로(철도, 도로 등)를 분
리 건설함에 따른 환경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2) 수요 추종형 교통대책에서 교통수요 관리로
개별적, 국지적인 수요추종형의 교통대책 단계에서 교통수요 자체를 관리해 나가는 포괄
적 방책이 필요하다
- 종래에는 일정 규모의 개발이 선행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대책이 수립되었다. 이는 자연히 국지적 대책이 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교통정
체를 비롯한 환경적 악영향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규모에 상응하는 적정 교통시설 규모(도로 정비량
등)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파악하여 파생수요를 면밀히 고찰 한 후, 그에 상응하는 교통
체계를 정비하는 대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자동차가 배출하는 질소 산화물의 특정지역에 있어서 총량적 규제를 기할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긴요하며, 교통수요관리는 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366
<표> 이산화 질소의 총량규제 대책
종 류 내 용
발생원 대책
·단위규제(배기가스 규제,연비 향상 등)
·저공해차 보급
·배출가스 총량억제(사용차종 규제,)





도로구조대책 ·도로 기하구조 개선
도시구조의 개선 ·단핵 중심에서 다핵중심
교통수요 관리의 개념이 등장하기까지의 교통계획의 종류를 간략화 하여 정리한 것이 표-3 인
데, 이와 같은 교통계획적 각종 기법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의 문
제를 보완해야 한다.
(1) 풍요로운 公共空間을 창출하는 도시내 도로의 정비
도시내 도로는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고, 통근, 통학, 친교 등의 주민의 일상생활을 영위
하게 함과 동시에 각종 물자의 수송을 위한 동맥의 역할을 담당한다.(도로의 소통 기능)
아울러 연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커뮤니티 형성의 場을 제공하면서, 휴식의 역할도 제공
하는 기능도 구비해야 한다. 곧, 도로는 네트워크화한 공공공간이며, 식수대, 보도, 등은
공원, 녹지 등과 함께 중요한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로의 기능을
도로의 공간적(환경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도시내 도로는 이와 같은 공간적 기
능을 제공하는 곳이 드문 현실이다.
도시내 간선 도로망에는 양호한 어메니티(Amenity )공간을 형성하여야 한다.
- 소통기능으로서 보차도 공간 뿐만 아니라, 충분한 녹지 공간과 Street Furniture를 필
요에 따라 적절히 배치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보도 폭원과 사람들의 회합공간 등의 확
보가 필요하다.
<표> 교통계획의 흐름(간략 예시)





보행자 교통, 안전, 환경면에
서 문제점 내포
도로의 확폭,개량
교차점 개량, 교통신호의 설치
일방통행, 노상규제 등의 교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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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내 용 주 된 기 법
거주환경 관리 부캐넌 리포트에서 제기
거주환경의 관점에서 도로기능별 서열
화를 통해 통과교통의 배제를 기하여,








물차 등 전체의 교통수단을
대상지역 전체적 관점에서
균형있게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용량관리(전체교통에 대해 원할화를
기함) ; U-Tern금지, 일방통행화, 주정차
금지 등
우선관리(특정교통을 우선시킴) ; 버스우
선 및 전용래인, 버스우선신호 등
통행관리(도로망에서 일부교통을 배제) ;










기존의 교통시설과 교통서비스를 유효
하게 이용하기 위해, 건설, 운용, 제도면













(수요의 분산 유도 등)
승용차 교통량의 감소(주차관리 방식,
자동차교통량 삭감조례 등)
광의의 교통수요관리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입지정책, 산업
정책, 생활양식 등을 통해 교통수요를
조절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 및 자전거의 교통량에 충분히
대응 할 수 있는 통행공간의 확보가 필요한데, 구획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의 일체적인
연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 도시내에서 이와 같은 도로망을 정비하기가 현실적으로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전술한
바와 같은 도로의 입체이용을 통해, 기존 도로의 유효이용을 기하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여유분을 공공공간으로서의 도로 기능을 확충하는데 이용한다.
중심 시가지에는 교통 셀(Cell) 방식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공간기능을 부여하도록 한
다.
- 교통셀은 도심부의 일정 지구에 대해 자동차의 진입은 금지시키고 보행자와 정해진 공
공교통 수단의 진입은 허용하면서 주변의 환상 도로에 의해 통과교통을 처리하여, 어메
니티 풍부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 역사적 유적이 밀집하거나 환경적으로 양호한 도심부 등에 적용함으로써, 혼잡완화는
물론 친환경적 도로공간 조성에 기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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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고려한 교통계획
21세기는 국토관리에 있어 기존의 생산적,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환경적 패라다임이 더 중요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전공으로 하고 있는 교통분야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이제 확
실한 것으로 자리잡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선진외국에서는 환경문제를 제일 우선 순위로 고
려한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4차 국토계획 에서도 환경을 고려한 교통계획
의 수립이 요망됩니다.
이러한 의견과 함께 하시는 과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작년 6월에 발간된 영구 교
통백서의 초벌 번역본을 통신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전국교통에 대한 21세기 계획과 전망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친환경적 교통, 보다 많은 이들
에게 편리한 교통 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사이트
http./ / www .detr .gov .uk/ itwp/ index .htm의 A New deal for trans - port 를 기초한 것입니
다. 번역은 강남대학교 도시공학과 학생들과 학기말 성과물로 함께 작업한 것이고, 아직 초
벌 번역 상태입니다. 부탁드릴 것은 혹시 이를 기초로 번역서 등의 성과물을 내실 경우에는






본인은 20년 동안 설계회사에서 도로계획 및 설계업무만 담당해온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2,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 후에 발전되어 온 국토도로망의 모습을 그대로 체험하였습니다.
이제 4차 국토계획수립 에 앞서 그동안의 도로망과 관련된 의견을 나름대로 적어 보낼 수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전문가와 학계 등에서도 언급된 바도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한 다소 포괄적일 수
있는 의견을 몇 가지 적어 보겠으니 참고가 되면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됩니다.
1. 의견
첫째, 일선공무원 및 업계에서 간선도로망계획의 청사진이 될 수 있도록 7×9 도로망축의
건설 및 투자시가 등 계획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바람.
둘째, 전국을 여러 개의 광역권으로 분류하여 광역 ZONE별 도로망이 광역시 이상의 대도
시를 중심으로 사전계획 되도록 바람.
셋째, 수도권을 하나의 교통망체계로 수립하여 수도권내 지자체간의 사업시행계획이 통일적
으로 수립되도록 함.
넷째, 도로망과 철도망간의 유관적인 연관을 갖고 계획되도록 함.
다섯째, 구체적 사안으로서 7×9축의 동서 8축 중 영광-광주선을 대신하여 무안-광주선으로
변경함이 이 지역 상황에서 볼 때 타당함.
SOC재정 16
서용구(경남개발연구원)
동해 신항만 건설 추진
짧은 식견을 가진 저에게도 이렇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신 국토연구원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경남개발연구원에서 경남지역의 교통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축 구상에 대해서 소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만 많고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가덕신항만이니 경부고속철도니 하는 국책사업들이 계
획 실행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발전에 관계해서 연구를 하는 본인의 소견으로는 이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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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개발사업이 포화상태에 달했다고 판단합니다. 항만이니 도로니 하는 이 거대한 사업들
이 필요한 이유는 부산만을 국가의 관문으로 생각하는 편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강원도에 위치한 강릉이나 동해는 서울지역과도 가깝고 수심도 깊어
이곳에 새로운 항구를 건설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항만으로서의
입지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의 건설기술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도 남
음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강원도 지역은 지가도 싸고, 또 서울의 동쪽과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로 포화된 수도권 남서부의 과밀화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강원도의 개발이 촉진되어 물류비 절감은 물론, 지역의 균형개발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통일된 국토골격에도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남북이 통일된 후 부산에서 평양
까지 육로를 통해서 수출입화물을 수송해야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해에 새로






국토계획을 하면서 미래의 변화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함은 자명하다. 우리 국토계획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첫째 남북경제교류 활성화이고, 둘째가 디지털경제화의 전환이다.
남북경재교류를 염두에 둔다면 중앙 및 남부 중요 도시를 소프트웨어 중심지(금융, 상품개
발, 행정, 정보가공처리, 디자인 등)로 하고, 북부지역과 남부 해안지역을 공업단지로 육성하
는 것이다.
디지털화는 도시공간의 밀집을 더 이상 촉진하는 대신 분산정책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첫째, 남부해안도시에 고속도로와 철도선이 닿을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목포, 여수는 물론이고 완도, 고흥 등지에 고속도로나 4차선도로가 필수적이다. 해
안의 산출이 동일 면적의 육지 농산물보다 높다는 것을 경제계획에 고려한다.
둘째, 도시지하철보다는 지상 도로망의 확충과 고가도로 및 OVERPASS의 활성화로 도시지역을
면적면에서 확산시키는 효과를 실현시킨다. 도시 밀집지역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소하는
길은 도시인근 생활을 편리하게 하며 인구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도시내부는 소프트웨어산
업과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주거는 도시주변으로 널리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임. 따
라서 도시지하철은 중지하거나 더 이상 추진하지 말고 지상교통을 도로나 경전철로 하고 도
로의 OVERPASS를 활성화하여 원활한 소통을 추구한다.
SOC재정 18
손진현(영월공과대학)
도로종류의 재조정을 통한 국토의 균형적 발전 유도
1. 현 우리나라 도로체계의 문제점
우리나라 경제력의 80%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
서울의 지나친 비대화로 지방의 공동화 현상 심화
지방의 공동화 현상은 국토의 고른 이용과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
국토의 고른 발전을 통한 경쟁력의 강화는 21세기를 위한 우리의 과제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접근성과 이동성의 향상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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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투자가 휠씬 더 효과적이다
현재의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의 구분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매우 많음
특히 농촌에 대한 연구와 투자는 매우 미약한 실태
국도로서의 기능을 하는 지방도 및 시군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많은 실정
현재의 지방도 및 시군도를 국도로 운영할 경우에 유발된 교통량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제언
전국의 지역적 특성, 잠재력, 관광재원 등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전국의 국도, 지방도, 시
군도의 도로수행능력 분석 필요
지방도, 시군도, 농로 등에 대한 철저한 잠재력 분석으로 상향조정 등 재구성 필요
지방부 도로의 서비스수준을 높임으로서 해서 지방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음
도시의 경우에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등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





도로망의 정확한 분류와 지방도시간의 연계 강화
간략히 1.도로망(전국)에 대한 견해와 2.관광내지 지역도시개발에 대한 견해, 두분야에 관하
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도로망에 관한 분류가 명확치 못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요컨대 고속도
로, 국도, 지방도, 시내도로의 전체계에 관한 분류가 모호합니다. 따라서 number의 분류에
의하여 쉽게 행선지를 결정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도로표시간판 역시 이러한 구분을 식
별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를 못합니다.
가령 길을 가르쳐 줄 때 이 길로 쭉 가면 몇 번 국도가 나오는데 거기서 지방도 몇 번으로
들어서라든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도 몇 번 exit로 나가라든지 하는 등으
로 말입니다.
둘째, 지방도시간의 연계적이고 체계적, 유기적 발전관계 유대가 없어 어디에 무엇이 유명하고 특
징이 있고 그러한 구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하여 무엇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면 좋다든지
이러한 체계가 별로 없고 그리고 이러한 특성적 분포도 지역간 또는 도시간 거리, 간격 구성이
적절히 배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느 도시에서 최소1시간- 2시간만 가면 어떤 특징, 어떤




자기부상철도를 중심으로 한 21세기 교통축 구상
첫째, 기존의 고속도로망 골격을 중심으로 한 국토계획의 기본구상을 초고속의 자기부상철
도를 중심으로한 21세기 교통축을 구상한다면 환경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국토계
획의 획기적 기본틀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됨. 자기부상철도는 21세기에 곧 바로 실현될 교
통수단이며, 자기부상철도의 이동속도에 의한 국토내 지역간의 접근성 시간변화는 기존 국
토개발축의 재편을 요구할 것임. 또한 21세기는 24시간 활동하는 도시계획을 요구할 것이며,
도시와 휴양지와의 2원성을 더욱 명확히 하여 경제발전과 과학의 진보에 의하여 활동과 휴
양의 비율이 1주일당 4:3의 비율로 진전될 것임. 따라서 국토계획의 기본구상은 고도의 활동
(노동)지역과 양질의 휴양지역을 계획배분 하되 이들 지역의 접근성지표가 보다 단축된다는
측면에서 대표적 교통수단의 설정여하에 좌우된다고 판단됨.
둘째, 서울-대전-진주-충무간의 고속도로를 더욱 연장하여 충무-거제-부산까지 함으로써 제2의 경
부고속도로를 개통하여 부산의 전국물류를 분산처리함은 물론, 한려해상수도의 환상고속도로망구축




해안을 중심으로한 U자형 골격망
3차례의 국토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왔으나 국가적 의지미흡과 일관성 없는 정치적 논리의
개입으로 인한 계획과 실행이 괴리로 지어진 개발 격차, 환경오염, 교통난 심화, 물류비용의
가중 등 이는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비젼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설정이다.
이에 본인은 건설인의 한사람으로 자성을 하며, 21세기 세계적 대변화의 물결 속에 살아남
을 수 있는 기반의 효율적 국토공간을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과거의 오류를 범하지 않
고 세계적, 가시적 안목으로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정부의 집행력과 범국민적 지지로 제4차
국토계획이 성공적으로 수립 실행되길 바랍니다.
제4차 국토계획 수립에 관하여 본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반도 3면의 해양을 거점으로 한 U자형의 국토골격망의 형성
우리나라 지정학적 특징인 한반도 3명의 해양을 거점으로 한 U자형 국토골격망을 형성하여
이를 거점으로 한 도로, 항망, 항공, 연안역을 개발하여 내륙과 연인지역의 상호보완적 발전,
지역간 대통합, 국제적 관광지 및 한반도 세계화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국가공간 구조의
확보
2. 국토 간선 도로망계획의 조속 시행
세계경제의 무한경쟁 시대에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SOC투자와 일관성 있는 정부
의 정책이 우선되어야 세계경제로부터 이탈되지 않을 것이니 특히 현재 2022년까지 계획 되
어있는 국토 간선 도로망계획을 과감히 앞당겨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3. 화물전용 차로제 및 물류정망 확충
물류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버스전용 차로제가 아닌 화물차전용 차로제의 도입, 내륙운
하개발, 물류거점확보, 도로, 해운, 항공 등 교통수단별 화물수송을 통합할 수 있는 종합물류




항공산업의 발달과 커뮤터공항 개발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지역간 균형개발과 원활한 교통 물류산업을 위하여 소형 항공산업인 커뮤터 공
항개발과 커뮤터 항공기 운항을 적극 제안합니다.
1. 개요
운송부문에 대한 투자는 그 국가의 경제 사회 개발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국민 경제적 측면
에서 볼 때 지역개발의 첩경으로서 산업구조의 재편성, 소득과 고용의 증대 등 많은 파급효
과를 낳고 있다. 특히 공항에 대한 투자는 날로 증가하는 항공수요와 산업발전에 연관하여
다른 여러 사회 경제 개발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건설을 분수령으로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공항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초대
형 프로젝트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과 항공수요의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우리
나라의 항공산업에서 낙후된 커뮤터항공이 충분히 발전할 것으로 판단하여 그 가능성과 이
에 따른 소형항공 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공항현황 및 항공운송실적
(1) 공항의 위치 및 이용권역
1996년 말 현재 운영중인 공항은 총 14개소이며, 이중에서 국제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 이
외에 최근에 정기 및 부정기국제선이 취항하고 있는 대구, 광주, 강릉을 포함하여 6개소이고
속초, 여수, 울산, 목포, 진주, 포항, 예천 및 군산의 8개소에서는 국내선만 취항하고 있다.
국내선 운항은 공항별 운항노선표 아래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56개 노선 중에서 김포국
제공항의 국내선 운항노선수가 13개 노선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제주로서 12개 노선이
다.
<표> 공항별 국내선 운항노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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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항공운송실적은 아래표와 같으며 국내여객에서 평균 30%의 놀라운 증가율을 보
이고 있다.
<표> 연도별 전국 항공운송량


















































































주) : 1. ( )내는 연평균 증가율(%)
2. 실적은 한국공항공단, 항공통계(1997)
예측은 교통개발연구원, 공항개발중장기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항공수요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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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운송 수요예측
① 국내 항공시장 전망
항공시장의 활성화는 항공수요의 증가와 직결되며 이는 곧 제반정세의 안정과 경제의 발전
을 전제로 한 것이다. 향후 항공부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요인은 거의 없을 것이며 우리
나라의 제여건도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바탕 위에 우리 나라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KDI를 비롯한
국내의 전문 연구기관도 그 장기전망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미래상을 발전적인 것으로 상정
하고 있다. 항공수요의 추정과 관련되는 우리 나라 장래 경제사회 지표로서 정부 및 전문
연구기관의 전망을 종합해보면 각 지표별로 거의 유사한 성장세를 예측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앞으로 우리 나라의 항공수요는 과거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부가하여 북방국들과의 관계개선, 해외여행 자유화 등의 효과가 수요증가를 가
속시킬 것이다.
② 항공수요 전망요약
우리 나라 항공수요 예측의 전반적인 경향은 2001년까지 여객은 연평균 9% 내외로 증가하
여 국제선이 연 2,000 내지 3,000만명 수준이고, 국내선이 연 75,00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으며, 화물은 연평균 10% 내외의 성장률로 총물동량이 연 300만톤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최대관문인 김포국제공항에서 만도 벌써 1996년도에 국
제여객 14.7천만명, 국내여객19.7천만명에 연간화물은 1.64백만톤을 처리하였다. 그동안 우리
나라의 국제지위 향상과 경제의 고성장으로 항공수요도 급증하였으며 이러한 추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2010년까지의 장래 항공수요 예측 결과는 (표 2)와 같다.
③ 국내선 여객수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선 여객수요의 이면에는 국민소득수준 향상, 시간가치에 대
한 인식의 변화, 소통혼잡을 겪고 있는 경쟁교통수단의 상대적 약화 등이 주요한 이유로 작
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내 항공시장의 이와 같은 여건이 변화하지 않는 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비록 타 교통수단을 포함한 교통체계상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재의
항공수요구조 또한 변혁의 과정을 거칠 것이지만, 소득증대나 인식변화에 따라 항공수요의
자연적인 증가는 당연한 귀결이 될 것이다. 지역간 육상교통의 혼잡으로 여객 및 화물의 운송시
간이 지연되고 물류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내에서 지역간 단거리 운송을 신속
히 처리할 수 있는 커뮤터항공의 개발과 정착이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3. 국내 공항개발의 전망
(1) 항공운송산업의 세계적 추이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세계 항공계의 변화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항공기업의 대형화, 다국적화, 그룹화의 3대 조류로 나타
나고 있다. 향후 세계 항공은 초대형 항공기업에 의한 글로벌서비스와 소규모의 지역항공기
업에 의한 지역서비스로 이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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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항공운송산업의 세계화는 다수국가에 영업기점을 두고 세계적 규모의 방대한 노선망을
통해 생산된 국제 항공운송서비스를 국경이나 경제적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판매하는 항공
기업의 새로운 형태로써 대표적인 것으로 다국적기업이나 항공기업간의 제휴나 합병을 들
수 있다. 또한 지역 항공산업은 선진각국에서 소형공항 건설과 중소형기 개발을 중심으로
활발히 발전하고 있다.
(2) 공항개발의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① 항공기의 고속 및 대형화 추세
현대적 대형기인 B747 점보기는 연구, 개량을 거듭하여 동체와 익폭을 증대시켰을 뿐 아니
라 조종 시스템에 있어서 최신의 전자장비와 메카니즘을 결집시켜 자동화, 다중화하여 조종
편의를 도모하였고 안전성을 제고시켰다. 항공기 제작사의 대표격인 보잉, MD, 에어버스사
에서는 금세기말까지는 초음속기를 개량하여 좌석용량을 증가시키고, 경제적인 운항이 되도
록 첨단장비를 갖춘 신형 항공기를 개발 추진중에 있다.
② 중소형 항공기의 활성화
이와는 별도로, 항공여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말미암아 대도시 주변이나 교외에 있는 대형공
항의 경우에는 중소도시간 또는 대도시권의 도심간 원활한 운송수단으로서 중소형 항공기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활주로 길이가 짧아도 이착륙이 가능한 단거리 이착륙기나 수직으로 이
착륙이 가능한 수직이착륙기는 이미 많은 종류의 실용기가 개발되었다.
③ 공항개발의 기본방향
대도시권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헬리포트 건설을 촉진하여 수직 및 단거리 이착륙기
(VST OL) 활성화를 모색
지역간 신규노선의 수요는 대형기 취항에는 미흡하여 공항건설에 재정소요가 과중하므로 중
소형 항공기 취항 활성화를 위한 소형공항 개발
4. 커뮤터공항 개발
(1) 커뮤터항공의 위상
① 커뮤터항공(Commuter Airline)의 개념
커뮤터항공이란 소형항공기로 상대적으로 단거리노선을 정기적으로 취항하는 항공운송을 의
미한다. 특히 커뮤터항공은 지역항공이라고도 하며 이들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는 않는
다.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지역항공은 정기 및 부정기운항을 모두 포함한다.
② 커뮤터 운영의 유형
단거리 항공 운송산업은 다음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대도시 지역에서 지역내 여러 공항의 수송이나 공항과 지역내 공공 센터간의 수송,
거대도시 지역에서 도시간의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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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커뮤터항공 운송산업의 위상
최근 국민들의 고속성을 지향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소형 항공기의 성능이 향상되는 배경
에 따라 단거리용 소형항공기 도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국내 정기 노선망에 추가하여 공항 공백지역에 단거리 소형 항공산업을 적용하여
전국적인 노선망을 형성함으로써 소외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단거리 소형 항공산업은 정기편 이외에도 VIP수송, 방재, 긴급의료 등의 다양한 목적으
로 소형항공기를 지역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날로 심화되어가는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심간 셔틀수단으로서의 단거리 소형
항공산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대도시 주변의 대형 국제공항과 도심권을 연결하는 방안으로서 철도와 고속도로 이외의 항공
교통수단으로서 단거리 항공기가 적용된다.
일본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수산물을 비롯한 지방 특산물의 운송수요가 기대된다.
택배사업의 발달이 고속운송수요를 증가시킬 것이 확실하므로 화물운송수요의 증가가 기
대된다.
일례로 정부에서는 커뮤터항공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우편물의 운송을 위탁하고 운임수준
을 보장할 수 있으며 커뮤터항공 사업자는 기본수요를 확보하게 되어 사업의 안정성을
갖게된다.
(2) 커뮤터항공의 필요성
① 항공 운송사업의 역할
민간 운송기는 기본적으로 경제성, 정시성, 안전성, 쾌적성, 신속성의 확보가 요구된다. 국내
항공운송사업은 국가의 종합 교통체계속에서 공공 교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
므로 공공성이 강하여 운항노선, 정기성, 정시성, 운임 등에 대하여 국가의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항공운송사업은 국가의 경제, 문화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국가경제 발전에 따른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의한 시간가치의 증대, 지방공항의 정비 등
에 의하여 성장하게 된다.
② 커뮤터항공의 필요성
점점 더 큰 공항의 필요성, 도시의 발달과 교외 확장에 따른 공항부지 활용 가능성의 부족,
항공여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말미암아 그 대안으로서 커뮤터항공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도시의 주변이나 교외에 있는 대형공항의 경우에는 도시중심부에 공항터미널을 설치하고
이곳으로부터 공항까지 헬기를 이용하여 수속을 마친 여객을 운송함으로써 공항내 혼잡을
덜고 다른 교통수단에 의한 도심통과에 따른 과다한 소요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공항과 도
심과의 연결문제는 지상교통의 혼잡이 따르는 세계공통의 문제이다. 비행시간의 단축이 이
루어져도 전체 여행시간의 단축이 따르지 못하는 것은 지상교통의 혼잡으로 공항과 도심간
의 소요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난점 때문이다. 금후의 공항과 도심간의 교통은 도로, 철도,
커뮤터 등 모든 분야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다. 대형공항으로부터 벗어나
고자 하는 단거리 여객을 수송하기에 적합한 커뮤터 항공을 활용함으로써 공중과 공항, 그
리고 진입항로와 계류장에서의 혼잡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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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는 커뮤터 항공의 상업적인 도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중소형기의 운영은 주로 헬기에 국한된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적고 더욱 효
율적이며 큰 용량의 중소형 항공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단
거리 운송시장의 점진적인 수요증대로 이들 커뮤터항공이 채택될 것이며 소형공항 건설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
커뮤터항공은 지방도시들을 신속히 연결시킬 수 있어 대도시 집중현상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지방화시대를 선도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정치, 경제의 중앙집중도가 약화되고 지방경제 활동이 활발해지
게 된다. 이때 수도권이나 여타 도시를 연결해 주는 교통수단의 존재는 필수적이며 대부분
의 지방도시에서 이러한 역할은 커뮤터항공이 담당할 수 있다.
남북교류 및 통일대비 교통수단
남북교류가 시작된다면 일부지역만 왕래가 가능할 것이고 여타 지역을 격리하려는 북한의
의도로 인해 항공교통이 가장 선호될 것이다. 이때 접근이 용이한 커뮤터항공이 매우 적절
한 교통수단이 될 것이다.
항공기산업의 내수기반 제공
정부에서는 첨단산업의 하나로 항공우주산업을 지원, 육성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첫번째 작업으로 중소형 항공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커뮤터항공은 국산항공기의 1
차 시장이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국제무대에 진출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항공종사자 공급의 기초부문 담당
중대형기의 기장이 되기 위해서는 중소형기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커
뮤터항공과 경항공기 계층이 없는 국가는 조종사수급에 만성적인 제약을 받게된다. 커뮤터
항공의 발달은 이러한 제약을 부분적으로나마 완화시키며 항공종사자의 공급이 훨씬 원활해
진다.
(3) 외국의 커뮤터 항공산업
① 미국
1944.7월 소도시 벽지의 항공노선 확장방침이 공시됨으로써 지역서비스 항공사라는 개념이
생겼으며, 이것이 단거리, 소수승객 전용 커뮤터항공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운항스케
쥴, 좌석상한선, 탑재량상한선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제정하고 현재의 지역항공협회
(RAA .Regional Airlines Association )로 발전시켜 왔다. 1992년 현재 지역항공사가 취항하는
공항은 총 802개소이며 이중에서 지역항공사만 취항하는 공항은 69%인 578개소이다.
② 영국
영국에서 지역항공 활성화를 유도한 주요소는 다음과 같다.
-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외딴섬이나 교통이 불편한 벽지 등에 대한 고속교통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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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첨단산업시설이 위치한 지방도시와 대도시간의 상용고객 증대
- 대형중추공항, 특히 런던의 히드로공항과 게트윅공항 이용승객의 출발지나 목적지가 런
던이 아닌 경우의 연결항공교통의 불편
- 지역항공사들의 국제선 취항 용이성
- 지역항공발전의 법적, 제도적 장애요인 제거
영국 지역항공노선의 특징은 주요항공사는 거의 모두 국제선에 취항하고 있다.
③ 서유럽
유럽에서의 커뮤터항공은 운항하는 항공기 형태와 상관없이 지역공항 혹은 소규모 지방
공항에서의 항공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19인승에서 120인승까지의 좌석공급이 가능한
터보프롭과 터보팬 항공기를 주로 운영하고 있다. 유럽의 커뮤터항공의 운송실적은 급속
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1970년대말 이후의 규제완화의 결과이다.
유럽지역항공협회(ERA.European Regional Airlines Association )를 결성하고 있으며 협
회회원사인 45개 커뮤터항공사는 1993년에 26개 유럽국가 및 340개 유럽도시에 항공서
비스를 제공하였다.
유럽지역항공협회의 커뮤터항공사들은 1992년 3,160만 명의 여객을 운송하였는데 이는
유럽의 대형항공사들의 1992년에 유럽내 수송실적의 합계보다 많은 실적이다.
④ 일본
일본 항공행정당국의 정책은 민간항공 육성정책이 바로 지역항공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교통이 불편한 벽지나 외딴섬에 항공기를 취항시켜 교통편을 제공하려는 방침은 항공정책당
국에서 명령노선 또는 생활노선이라는 형태로 유치시켜 민간항공 육성방침의 일부로 처리하
였다.
일본 항공행정당국이 지역항공 활성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주민
들이 지역항공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이것이 정책추진방향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는 지역항공사들을 운영한 결과 자연적으로 블록화 현상이 초래되었으나 일
본의 경우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블록화시켜 지역항공제도를 추진하였으며 지역항공제도
도입을 항공문제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지역개발문제와 지역항공사들의 채산성 확보문제,
공항개발문제를 같이 연계시켜 추진하였다.
(4) 커뮤터항공용 비행장의 개발
① 공항의 개념과 기능
공항이란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및 수면에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
장으로서, 단순히 항공기의 이착륙에만 사용하는 입지가 아니라 항공운송시스템에 있어서
항공운송과 육상운송이 상호연계 교환되는 물적입지로서 항공운송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한
세가지 요소인 공항, 항공사, 이용객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공항의 기능은 여객과 화물의
운송터미널로서 운송기능의 변경기능, 운송진행기능, 여행형태 변경기능과 같은 특성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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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휘하도록 설치되고 운영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공항분류는 기능별 분류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목적상의 시설기준에
따라 분류되고 건설교통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노선망의 확충과 더불어
공항이 양적으로 증대되고 지방자치제의 시행에 따라 지방별 항공서비스가 요구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항의 분류체계와 관리체계, 투자정책이 확립되어야 한다.
공항의 개념과 분류기준을 살펴볼 때 선진외국에서는 지역이나 지방의 항공수요를 충족시키
기 위하여 설치되는 공항을 커뮤터운항공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지역항공이나 부정기항공을 위한 공항의 기능별 분류는 없는 실정이다.
영국의 공항분류
영국에서는 공항을 기능별로 다음 표와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표> 영국의 공항분류
공 항 분 류 기 준
Gateway International Airport 국제항공노선, 장거리 국내선




General Aviation Airport 경항공 운송
일본의 공항분류
일본에서는 공항을 기능과 시설규모, 관리주체에 따라 (표4)와 같이 분류 운영하고 있다.
<표> 일본의 공항분류
구 분 설치 관리자 수량 비 고
공공용
비행장
제1종 공항 중앙정부, 공항공단, 기업 4 국제노선
제2종 공항 중앙정부, 지방공공단체 25 주요국내노선 및 일부국제노선
제3종 공항 지방공공단체 49 지역항공 운송
공용 비행장 방위청장관, 미군 6 군용비행장
기타 비행장 지방공공단체 6 지역항공 운송
비공공용 비행장 기업 8 민간항공
계 98
주) : 관서공항조사회, AIRPORT HANDBOOK, 1996
③ 커뮤터공항 선정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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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터항공 시설은 기존의 공항에 추가로 설치하거나 시가지 중심부에 가까운 좀더 편리한
위치에 병행하여 설치한다. 커뮤터공항의 위치선정은 도심지 외곽지역을 고려하는 것이 유
리하며 기복이 심한 지형에도 설치할 수 있다.
종래의 공항 위치선정 요소의 대부분이 커뮤터공항 위치선정에 적용되며 중요사항은 다
음과 같다.
- 항공교통 안전요소(공역)
- 부지와 부지이용 요소
- 기상요소
- 기술적 요소
- 사회, 환경 요소
활주로 길이는 500∼800m가 추천된다.
그밖에 공역제한 요소, 시각보조시설 등을 검토한다.
④ 신규노선 검토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도심간 셔틀기 운항
우리 나라도 경제성장과 시간가치의 향상에 따라 공공기관, 대기업 및 언론기관 등에서 헬
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미국 등 선진국과 합작으로 소형항공기를 생산하고 있다.
종래 소형기는 광고활동, 약재살포, 항공측량, 물자수송, 관광 등에 사용되었으나 장래에는
대도시 도심간 교통 혼잡에 대한 소통대책으로 소형기 운항이 일익을 담당케 될 것이다. 이
러한 소형항공기의 운항기지는 기존공항의 용량폭주와 혼잡으로 별도의 소형공항을 선정하
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대도시와 오지 및 관광지간 운영
대도시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의 권역으로 구분되며 권역별간 도시간 또는 관광지와의
노선개발이 필요하다.
도서지역과 육지와의 연결, 또는 산악지방과 도시와의 연결
대도시와 근거리 중소도시, 또는 근거리 중소도시 상호간
도심과 공항, 또는 근거리 공항 상호간 연결
5. 국내 커뮤터항공산업의 과제
(1) 커뮤터항공 개발의 과제
① 정시성 확보, 편리성 향상
악천후에 의한 결항율을 낮추고 운항수준을 제고시켜 이용객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이착륙 전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한다.
- 탑승수속, 공항접근 편리성 등
이용자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노선운영
두 지점 최단거리를 운항하여 비행시간의 단축을 도모
② 안전성 향상, 쾌적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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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채산성 확보




커뮤터운항과 관련한 하부구조의 투자증대 및 이용효율성 제고로 커뮤터항공운송의 수요창
출을 기대할 수 있다. 커뮤터운항산업의 발전을 위해 소형비행장의 건설 및 이용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부족한 소형공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투
자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커뮤터항공이 대도시공항구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
선의 개설이 필요하다.
규제완화
뮤터항공산업의 경제성확보를 위하여 부적절한 관련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장외 이착륙
허가조건 및 절차의 간소화, 공역제한완화, 노선의 지형특성에 따라 비행안전고도의 완화 등
규제완화조치가 필요하다.
(3) 커뮤터항공 활용을 위한 정책추진 검토
항공회사, 공항 등의 관리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여 여부 및 국가의 세제, 금융상
의 지원
항공등화, 기상관측시설, 무선시설 등의 설치, 관리에 관한 별도의 항공보안대책 수립
도시간 지역항공도입 대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간에 취항 적극 유치
조종사, 정비사 등 승무원의 추가 확보 방안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규제를 지역 항공특성에 맞게 부분적으
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역항공에 관련되는 제반규정의 합리화 시행
- 커뮤터공항 설치기준의 확립
- 헬리포트 설치 규제의 합리화
- 기자재 규제의 합리화
- 승무원 규제의 합리화
- 운항 규제의 합리화
- 행정사무의 합리화
환경부의 소형 비행장에 대한 별도의 환경보전 대책 검토






커뮤터항공 혹은 지역항공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의 인식전환이 중요하
다. 지방화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과 통신이며 커뮤터항공이야말로 전국을 고속교통
으로 세분화하여 연결시킬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커뮤터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도록 소형비행장 개발에 적극적이어야 한
다. 커뮤터항공이 활성화되고 항공산업의 저변이 대폭 확대되면 국내항공산업이 발달하고
더불어 항공종사자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어 경제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 커뮤터항공 종
사자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교육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시설투자, 교육




전국 철도망 정비계획 수립
현재 철도망의 현황은 해방이전의 일제의 침략을 근본틀로 하여 구성되어 있고 해방후 경전
선을 건설하여 영호남 연결선을 건설하기도 하였다. 주로 강원 태백지구의 석탄개발을 위한
신설건설 즉 영암선, 황지선, 황지지선(현태백선) 정선선, 고한선, 영월선, 충북선, 등이 건설
되었으니 그 이후 호남선 복선화, 전라선 개량 사업 등이 수행되였으며 동시에 대도시 광역
전철망 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이와 같이 해방이전의 철도망을 기본틀로 하여 단면적인 필요에 따라 전체적인 철도망을 고
려치 않고 개발하여 왔고 그 와중에 도로 교통망이 60년대말 이후에 급격히 확장되어 수송
분담률이(육상교통)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철도의 특징이라면 대량수송, 안전,
정시성을 들 수 있으며 단점은 문전에서 문전 수송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고로 과감하게 수익성이 없는 지선을 폐지하고 간선철도의 복선화 및 광역 전철망을 기본으
로 하고 장차 남북간 철도를 감안하고 또한 동서연결 철도를 감안한 통일성이 있는 철도정
비계획을 마련 연차적으로 구성된 철도망에 근거 사업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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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칠용(부산 연제구 연산5동)
민간주도의 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1. 물류시설의 확충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낙후된 부문중의 하나가 물류부문이라고 생각됨. 국가경쟁력을 강화
하고 수출입 물동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류부문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
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한 대책으로서
첫째, 도심도 지하공간을 이용한 신물류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구상해서 컨테이너 수송의 원
활화 도모.
둘째, 경부고속철도를 조속히 건설해서 경부고속철도는 여객수송을 담당하고, 기존 경부선
철도는 화물수송 위주로 개편함으로서 장거리 수출입 화물수송 원활.





대도시 접경지역 네트워크망 구축
국제경쟁력 있는 대도시축 형성,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기반확충,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네
트워크망 구축
첫째, 인천신공항-서울수색 부도심(현재 추진중)-고양일산 국제컨벤션센타(현재 구상중)-한
국 파주금승공단/출판문화단지(현재 조성중)-북한해주 서해공단(현대그룹 구상) 등을 연계한
국제 정보 문화학술 물류유통 생산자서비스기능을 수행하는 네트워크도시(NET W ORK
CIT Y)를 형성.
둘째, 남북의 경계지역(판문점 일원)에 남북협력단지 개발 추진 통일국토의 도시개발축상에
거점을 개발함으로써 한국의 경인-경의축과 북한의 해주개성-경의축을 연결시키는 역할 수
행.
셋째, 소요자본은 외국자본+국내산업자본+남북의 토지자본+노동력(북한) 결합으로 해결




권역중심의 개발탈피, 개발계획의 당위성 및 효율성
지역중심의 개발권역을 탈피하여 철도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도로 등의 교통시설중
심의 개발을 바람.
-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시행한 권역개발이 하나의 형식적인 내용개발에 불
과하였음.
고속도로건설도 남북지역, 동서지역연결 등 막연한 것보다는 국립공원 공업단지 농업생
산지 등 실제 산업이나 실제 교통수요가 발생하는 인자간의 계획이 요구됨.
도별특성, 지역별대권역 특성개발방향을 설정하기 보다는 앞으로의 국토계획은 지표설정
등 향후 국토가 나아갈 방향만 제시하고 모든 개발은 도 군계획으로 넘길 것.
지역개발 방향설정에서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이름아래 공업단지가 입지할 수 없는 지역에
도 계획하여 100년 이후의 문제를 생각하는지 모를 계획을 하고 있음으로 향후국토를
생각하였으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너무 빠른 국내교통시설은 우리민족의 빨리 서두르는 습성만 기르니 좁은 국토, 길이가
짧은 국토공간에 오늘의 경부고속전철과 같은 것이 불필요하듯이 하나를 계획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값어치 있는 이용이 되는 계획이 요구됨.
경부고속전철계획이 시끄러워도 계획수립한 당사자들은 당위성하나 설명하지 못하고 침
묵을 지키고 있는 현실과 같은 계획보다는 책임있는 계획을 요망함.
앞으로 우수한 개발계획을 좁은 국토에 넣으면 과연 남는 곳은 어딜까? 국토계획은 개발
할 곳과 개발하지 않을 곳만 지정하였으면 한다.
풍수지리설은 우리 민족 5000년의 국토개발론인 데 지금은 이를 국토계획에 반영할 시점
이라고 보는데 한번쯤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국토계획과 하위계획이 다른 국토계획이 되지 않게 하위계획에서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의
수립이 되어야 한다.
끝으로 1일생활권, 반일생활권이 국민생활과 지역간 소득, 지역발전에 과연 효과를 발생




대도시 자전거 통근방법과 물류체계 효율성 제고
1. 녹색교통수단에 대한 계획에의 반영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국가의 대계를 설계하는 중요한 계획이다. 교통 및 토지이용 측면에서,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토의 골격이 마련되어야 함은 어쩌
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을 중시한 나머지, 환경과 시민 개개인의 생
활만족도를 저해하는 물리적인 계획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즉, 국가적인 골격은 효율성을 고려하되 소생활권, 근린생활권 계획에서는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와 보행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계획
으로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며 및 이를 위해서는 교통권에 대한 고려, 보행환경의 조성을 위
한 장기계획 및 비젼의 제시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자전거의 목표수단분담율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방향설정을 해 줄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2. 대도시에서 통근수단으로서 자전거의 이용 방법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써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
나 이제는 자동차와 경쟁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구, 건강적인 요구, 에너지 절
약에 대한 요구 등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교통수단으로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전거교통
활성화 방법 및 자전거도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에너지, 환경분야에
서의 편익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도 우수
성이 입증되고 있다. 다만, 우리 나라의 경우 계절적인 영향, 지형적인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전거의 이용거리가 5km 내외이며 대부분의 도시가 평탄한 5% 이하의 경사도
를 보이고 있어 이용가능성이 충분하며, 계절적인 영향의 경우도 일본과 스위스 등의 경우
를 보면 이의 극복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전거 교통의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국토계획에 자전거도로 계획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한 장기비젼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연도별, 도시의 특성별로 자전거 이용률, 자전거도로 비율 등을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지표들이 교통계획의 지표로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대도시의 도심부근에서 자전거도로의 고가화 및 입체화교차로 구상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용지의 부족, 지가의 문제 등으로 자전거도로의 건설이 제약을 받
고 있어 이의 극복방법으로 일정한 조건(기존도로의 폭, 자전거이용 가능인구, 전철역과의
거리 등)을 가지고 있는 도로를 대상으로 고가형 자전거도로 및 입체교차로 방안을 강구한
다. (조건 및 설계기준 등을 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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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철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구체적 목표 및 지침의 제시
도시교통과 지역교통간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수단으로서 자전거이용 방안에 대한 목표 및
지침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 즉, 일본과 같이 전철역을 중심으로 자전거가 활성화되어야 하
며 도시 및 수도권 외곽 교통체계 구상에 있어 자전거를 하나의 통근수단으로 배려하는 기
초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전동차 및 전철역사 설계시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고
려의 의무화, 자전거보관소의 적정규모 제시 등 구체적인 계획, 목표치 및 비젼의 제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되는 물류비용은 약 17조를 넘고 있어 물류비용의 해결없인 국가경
쟁력을 제고하기 힘들다고 생각된다. 또한 물류비용의 대부분이 육상 즉, 도로교통의 비효율
성에서 발생됨을 감안할 때 이의 개선방안이 절실하다. 물류비용 절감은 여러 각도에서 제
시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물류의 대부분이 항만을 통한 경인, 경부축을 중심으로 형성되
며, 석탄 등 내부자원은 동서축으로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이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할 수 있다.
첫째, 항구에서 물류기지(양산, 장성, 의왕 등)까지의 항만 배후도로의 정비
항만배후 도로의 미정비로 항만에서의 적체, 물류기지까지 수송시간 과다 등의 문제가 발생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항만배후도로에 대해 전용도로운용, 직선화작업, 도로신설 등의 대
안을 강구해야 한다. 직선화 및 전용도로 운용구간으로는 양산 복합화물터미널은 35번 국도
(양산-부산진), 지방도1012번, 지방도1019번(동면-울산항)도로, 호남권의 장성복합화물터미널
은 지방도 811번(목포-무안)~1번국도(무안-나주노안)~지방도831번(노안-광주 삼거)~지방도
825번(삼거-장성)도로, 의왕터미널은 42번국도(인천-시흥 논곡동)~지방도397 및 342번(논곡
동-포일동)도로∼지방도312번 도로(의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동서축 물류수송을 위한 철도의 복복선화 및 원주-의왕-수원-인천간 철도의 연계를
통한 동서에서 발생되는 물류의 효율적 운송
셋째, 경부고속도로의 야간 통행료 면제
경부고속도로는 일반차량 및 화물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도로이지만 아직은 수송능력의 한계
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야간에 운행되는 화물차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어 야간의 도
로효율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는 물류비용의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일정조
건을 갖춘 화물차에 대하여 야간에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등 야간도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교통 인프라간의 연계 강화
첫째, 교통망을 구축함에 있어서 불충분했던 기존의 교통 인프라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거이 필
요합니다. 예를 들어 철도역,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공항 및 항구 간을 고속/준고속 도
로 및 철도 등으로 연결함으로써 상호간 활용도를 높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철도의 복선화, 복복선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 및 유럽의 철도에서와
같이 열차의 속도에 관계없이 거리에 따라 철도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열차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고급열차 예외)
셋째, 도로 및 철도를 부설함에 있어서 노변에 통신용 광케이블을 부설하는 것 외에 이동통
신 또는 PCS용 기지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들을 도로 및 철도 건설의 표준 사양에 포함
시키는 것이 향후의 정보화 추세를 볼 때 필요합니다.
넷째, 남북통일 후를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전선 지역의 선택적 보존 및 개발
북한의 철도, 도로 등의 시설물 및 신호체계의 사양 분석 및 현황을 반영한 철도 및 도





지금까지 국토계획 중 교통부문 계획수립과정을 보면 도로, 철도, 공항, 해운계획을 모두 각
담당 부처별 계획(기존)의 조합을 벗어나지 못하였음.
상대적으로 서비스 특성이 유사한 고속도로(또는 국도)와 지역간 철도계획은 반드시 같이
계획되어야 중복 투자를 피하며 상호보완 되며, 운영시에도 효율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공항, 해운, 대규모 산업입지의 배후 교통시설 확충 차원에서도 교통시설계획은 개별수
립이 아닌 종합계획이 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지금 기존의 계획 걸림돌이 될 경우는 백지상태에서 다시 계획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저희 회사는 종합정보기술 솔루션 제공 회사로서 정보화 사업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국
내 3위의 SI업체 입니다.
국토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설비 및 자동화 그리고 정보화를 위하여 사업을 진행시 설비업
체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를 보고 마음이 아프던 차에 이런 기
회를 얻게 되어 감히 제언을 드립니다.
미국의 경우도 국토개발 전 사업분야에 있어서 시스템통합 업체가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최
종적으로 사업의 이익을 최대로 올리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저희들은 사업
형태가 제조업체 중심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사업
적 절차가 절실히 필요로 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는 반드시 시스템 통합을 최종 목표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어야만 건설
교통 사업에 있어서 모든 사업들이 국민에게 부담을 최소로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
다.
고속도로, 전철, 지하철, 모든 SOC 사업들이 사업의 적자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이러
한 고통을 국민에게 돌리는 무모한 짓이 이제는 사업기획의 기틀을 바꿈으로서 자리를 확고
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하철 사업이 일본에서는 매년 40- 60%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 4호선의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공사비가 2조 들고 자산이 2조인데 매년 4000억원의 적자가 기록되고
있고 빚이 벌써 2조라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어디 지하철 하나뿐이겠습니까.
국토를 개발하는 사업은 많은 자금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국민의 부담이 자못 큰 사업들
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업들이 최소한 적자는 되지 않도록 계획수립되어야 21세기를 선도하




수도권 고원지대를 연계하는 고속도로 신설
첫째, 서울을 핵심지로 한 수도권지역과 강원도의 동해안과 내륙 고원지역(고위평탄면지역)
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을 현재 계획한 수 보다도 2배로 늘리고 조기 착공하여 완성시킨다.
이유 : 1가구 2대의 자동차 시대가 도래하고, 서민들 특히 수도권지역의 중류층 이하의 관광
휴식공간으로 산과 동해안, 여름철의 고원도시 선호, 겨울철의 가족동반 레크레이션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의 겨울철 관광객이 쇄도하여 교통대란이 예견된다. 꼭 2차산업 발전을 위
한 영·호남지역 교통망 확충만 그렇게 중요한가! 현재도 강원도 동해안 및 강원도 내륙지
역과 수도권과의 연결도로는 주말이나 연휴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체증이 심하고, 지역주민
이나 자동차 사용자들의 불만이 정부의 교통정책이나 시설에 큰 불편과 비판을 하고 있으
며, 정부의 무능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둘째, 휴전선 일대를 개발하고(관광 1차산업), 국가 전쟁비상시에도 이용할 수는 휴전선을
병행하는 고속도로망도 건설하여 서해안 고속도로망과 연결시키고, 동해안 고속도로망이나
철도교통로와 연결시켜 세계적 관광 휴식공간개발(지구최후의 정치이념 경계선)과 미래의
최북단 산업지역개발에 대비하면 좋겠다.
통일시에도 이런 산업시설을 남한으로 이동하는 북한 동포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산
업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농 어촌지역의 산지와 논(수답지) 사이에 밭으로 이용되는 부분(대개 해발고도
100- 200M )의 휴경지화 내지 황무지화 하는 현상을 대수롭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지역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의 계량분석 접근
문제인식에 공감
- 교통시설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공급부족
지금까지의 국토계획 또는 도로계획에 대한 개인적 인식
- 교통공급 확대위주의 계획으로 인식
-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마인드 부족으로 평가
·교통효율지표를 활용한 지표관리 목표설정을 통한 계획추진 미흡
·지표로는 통행시간 단축, 주행속도 변화, V/ C 비율 변화 등
- 개별 교통수단별 수송수요구조에 대한 구체적 미래상 제시미흡
·여객의 개별 수단별 연차별 수송구조 변화 제시미약
·화물의 개별 수단별 연차별 수송구조 변화 제시미약
기본목표 설정의 구체화
- 상기 개인적 인식하에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한 계량적 분석을 전제로한 교통공급
의 전망 제시 요망
·일반 이용자가 쉽게 느낄 수 있는 정도로 교통공급시 비용/편익분석모형 구축
·재정투자 시나리오별 교통서비스 수준의 목표 대안 설정
·연차별 여객 및 화물의 교통서비스 수준의 목표 대안 설정
-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구체적 지표관리목표 설정
·지표로는 통행시간 단축, 주행속도 변화, V/ C 비율 변화 등
연구과제 제안
- 도로공급투자 대안별 수송구조에 미치는 영향
·투자우선순위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IT S 도입 프로그램별 수송량 및 수송구조에 미치는 영향
·투자우선순위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국가기간망을 구성하는 요소중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1997년 여객수송 중 그
분담율은 약 94.8%, 화물은 74.1%에 이르고 있다. 이에 지속적인 시설규모확충을 도모하였
으나 도로혼잡 구간은 연평균 18.1%의 증가(80년 262km → 97년 4,437km )로 사회 경제적
손실비용이 증가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시설투자는 물론 그 장기확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변화된 주요계획
을 고려하여 - 상호연계성과 보완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견서에서는 우리나라 주요기간망인 7×9선축중 남북 6축의 연계성 및
보완성을 재검토하였다.
현재 건설중인 남북5축상의 안동~대구간 축과 기본설계가 완료된 구미~화산, 대구~포항, 기
계~신항만 고속도로 등의 계획을 고려할 때 기수립된 국가간선망(남북6축)의 일부노선변경
으로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대구권 주변 도로관련계획
대구를 중심으로 한 최근 도로관련계획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구, 구미, 포항
을 연계하며,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부하 해소,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방향으로 기본설계를 완
료한 상태이다.
<표> 대구권 주변 도로관련계획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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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 종합교통계획의 수용으로 대구∼포항
노선과 연계하여 대구 경북권 장기교통수요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
- 구미 및 대구도심을 우회하여 도시교통과 통과
교통을 분리수용, 경부고속도로의 부하량 감소
- 지자체요구 수용 및 지역적으로 낙후된 구미북
부 및 군이 영천북부 등의 개발촉진
- 대구광역권 교통망 조기구축가능










-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을 갖추기 위한 고속도로망
체계구축
- 경부 고속도로 교통과부하 해소 및 경북내륙지
역 개발유도
- 향후 구미, 포항 신하만과 연결하여 물류 수송지
원체계의 효율성 제고
- 장래 경부, 중부내륙, 중앙고속도로와 상호연계
되어 동서간 간선도로기능을 담당하므로써 지역





신항만 23.9 4 - 신항만 물동량의 원활 처리로 물류비용절감
3. 검토사항 및 건의안
1) 검토사항
(1) 운전자 행태(drive r be havior patte rn)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선호도 및 인지성은 매우 크다할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남북6축의
종점부인 영천시보다는 경주시로의 인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사회경제지표를
비교할 때 경주시의 잠재력은 영천시의 약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2) 연계성 및 보완성
국가 간선도로망 동서축과는 별개로 구미∼화산,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건설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동서7축과 남북6축간의 상호연계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3) 지리적 여건
남북6축은 지형여건이 산악지로 도로건설시 환경 훼손 문제 대두, 난공사예상, 공사비증가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2) 건의안
장래 도로계획을 감안할 때 대구시와 직접 연계되는 노선은 8개로 대구시로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애로구간이 발생되고 이는 정체요인으로 작용하여 전체 교통체계상
비효율적인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도시를 우회하는 장거리 구간 통과교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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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1) 화산J CT-북안JCT 연결
아래<그림>과 같이 화산JCT ~북안JCT 구간 도로신설을 통하여 남북5축 및 대구~포항간 고
속도로와의 연계성 제고 및 구미~화산 고속도로를 이용한 서울~부산간 교통량의 분산 유도
로 경부고속도로 용량 증대 도모, 통행시간 단축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남북6축 수정(양구~봉화~영천~부산 양구~봉화~경주~부산)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구로의 집중억제 및 애로구간 해소측면에서 남북6축중 봉화~
영천~부산 구간을 양구~봉화~경주~부산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양,
청송에서 대구 및 포항방면 이용 교통량은 대구-포항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부산 방면 교통
은 경주를 경유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이용케하여 분산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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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구, 영천, 포항, 경주 4개 도시의 주요 사회경제지표를 비
교해 볼 때 그 타당성은 충분하다.









대전광역시 1,268,432 499(482) 256,363 341,024 5,532,871
대구광역시 2,485,977 1,017(987) 520,280 685,058 10,238,870
영 천 시 123,406 - 22,613 26,635 -
경 주 시 284,230 - 55,420 68,234 -
포 항 시 510,867 - 110,992 139,051 -
경 북 2,101,268 1,295(1,278) 405,414 555,495 17,116,379
자료 :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6
4. 결론 및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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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선도로계획 수립시 기수립된 도로와의 상호연계성과 보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효율
성을 제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본 원고에서는 남북6축과 관련하여 주변계획을 고
려한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도로설계실무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상기계획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껴지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증없이 감히 안을 제출하여 송구스럽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로 및





영종도국제공항을 동북아 중심지로 육성키 위하여 영종도와 연결되는 여러 종류의 접근시설
을 구비하여야 할 것임. 특히 일본, 중국, 대만, 등지를 유출입하는 항공여객을 우리나라의
인천(영종도)공항에서 셔틀버스기능 수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유럽, 미국 아프리카 등지에서
의 유출입시 동북아 중심기능 수행지로서의 기능유지가 필수적임. 또한 국내 에어버스 중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초음속여객기의 이착륙 대비용 기능이 수행되면 동북아 중개기능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국토개발축이 동서축 남북축이 적절히 배분되었으면 한다. 산악축이라고 도외시하지 말고
관광축 또 자연경관 관망축이라고 이름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문제점 : 현재 도로관리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며 각 관리처별로 분리되어 있어 불필
요한 투자유발 및 관리상 어려움 발생
제 안 : 제4차 국토계획 수립시 도로관리체계(노선번호체계, 관리체계의 일원화 계획이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통일
문제점 :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의 지역간 간선 Network 체계 및 고속도로망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통일 후 추가비용 발생 우려
제 안 : 제4차 국토계획 수립안에 수록된 국가 간선가로망 체계 구축에 북한지방에 대한




공급과 수요의 새로운 균형에 부합하는 투자방향 설정
고속철도의 건설, 신국제공항의 등장 등. 21세기는 새로운 교통시설의 투자완료에 대한 기존
교통수요의 변화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공급체계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공급의 변화에 대한 수요탄력성을 도출하여 이를 근거로 기계획된 공급시설의 투자 계
획(확정부분 포함)이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속철도의 등장으로 인하 연계체계, 기타 철도 노선망의 구축으로 인한 도로투자의
재검토(7×9)가 있어 중복투자의 가능성 또는 mobility가 제공되지 않는 tringe area의 도출
및 대응방안 등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철도망, 항공망 등장으로 인한)새로운 균형찾기에 부합하는 투자
방향의 설정이 토지이용자와 함께 4차 국토계획입안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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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재정 37
최남룡(목포대학 경제학과)
서해안 고속도로의 조속한 완공과 수도권 분산정책
1.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을 앞당기자
서해안 고속도로 완공일이 당초 2002년 12월말에서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1년 앞당긴 2001
년 12월말에 완공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3년을 기다려야 완공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은 변화의 시대이다. 과
거의 1000년 보다 최근 100년 동안 더 많은 변화를 했고, 과거 100년 보다 최근 10년 동안
에 더 많은 변화를 했다. 그리고 과거 10년 보다 최근 1년 동안의 변화속도가 더 빠르다고
한다.
따라서 3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며 고속도로의 개통이 낙후된 서해안 지방의
발전에 미치는 전후방 연관효과를 감안하여 가능하다면 하루라도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본다.
서해안 지역만 유독 고속도로가 없다는 것은 고속도로의 건설이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영향을 고
려할 때,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볼 때 국가 경제에 결정적인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사실 이
지역이 낙후된 것은 고속도로의 건설과정에서 제외되면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속도로는 인체에 비유하면 대동맥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고속도로가 없으니 대불공단을
만들어도 외부에서 기업이 투자를 하지 못한다. 기업이 적으니 도로이용자가 적다. 이렇게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빈곤의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고속도로를
시급히 건설해야 한다.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이 수도권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가 고속도로마저 없으니
발전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 밖에 없었다. 서울-부산간 거리와 서울-목포간 거리를 비교해
보면 서울-목포간이 훨씬 가까운 거리인데도 단지 고속도로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비슷하
게 걸린다. 고속도로가 없는 구간은 시간이 배나 더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대불공단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며 목포항 이용율이 높아지게
되어 앞으로 개발이 앞당겨지게 된다. 또한 무안 국제공항 건설도 촉진될 것이다. 그리고 화
원반도의 관광단지 개발도 서두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이 서로 호환작용을 하게 되
므로 상승효과를 유발하여 이 지역의 발전을 폭발적으로 확대시키게 될 것이다.
현재 도로공사의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보면 전구간을 동시 다발적으로 건설하는 것
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허쉬만의 불균형성장론에 근거하여 한정된 자원을 전후방연
관효과가 큰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압축성장을 이룩하
였다.
같은 논리로 서해안 고속도로도 전구간을 동시에 할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라 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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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고도 시급한 구간을 먼저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그러면 서해안 고속도로를 놓고 볼 때 가장 시급한 구간이 어디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당연히 무안-고창간 고속도로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안-고창간 도로를 제외한 나머
지 구간은 사실상 경부고속도로 내지는 호남고속 도로를 이용해도 큰 불편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속도로가 전혀 연결되지 않는 무안-고창 구간이야말로 가장 시급히 건설되어야
할 당위성을 갖는 것이다. 한편 고창은 호남고속도로와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
에 여기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연결하면 시간과 거리를 가장 많이 단축시킬
수 있다.
이것은 이 구간이 타 구간에 비해서 공사비가 가장 적게 들고 공사기간도 가장 적게 든다는
얘기가 된다. 자본의 투자효율 측면에서 본다면 도로공사측은 무안-고창 구간을 먼저 건설
하여 통행료 수입을 올리면 그만큼 투자수익을 단기간내에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의 사
용료인 이자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왜냐하면 이 구간은 타 구
간에 비하면 이용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통행료 수입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
다.
2. 수도권 분산정책
수도권 집중현상은 국토의 균형발전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비효율적이며 군사적으로 볼 때도
적의 집중공격을 피할 수 없어 취약하기 짝이 없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전국토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독일
의 지방분권제도에서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골이 오히려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교육·의료·교통시설 등 SOC 투자를 서울 및 수도
권은 현상태에서 동결하고 앞으로는 시골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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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재정 38
최양원(경남 양산시 명곡동)
경부고속철도 사업의 계속적 추진
현재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의 공사가 무기연기 되고 기존경부철도를 전철화하여 활
용할 방안은 막대한 경비를 낭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물류수송 및 국가의 교통체계
수립을 위하여 계획대로 착공되고 운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대구-부산 구간에서의 1개 정차역은 수익성과 효율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한 선택
이 될 수 없으며 300만 명의 거주인구를 감안하여 볼 때 울산권과 양산권을 축으로 하는 전
차역의 증설은 경부고속철도의 수혜영역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지극히 바람직할 것입니다.
일본 신간선의 사례를 비추어 보아서도 대구-부산 145km 구간에서 1개 정차역은 경제적인
측면과 지역적 국토개발에는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부고속철도가 21세기 동북아의 동맥이 될 수 있도록 기존계획대로 진행되어야만
바람직하며 대구-부산구간의 1개 정차역보다는 2개 정차역의 설치가 효과적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2개 정차역의 설치가 부득이 할 경우에는 격역정차시스템의 도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각국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경제성장과 발전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정책을
수립하며 추진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도 경제
개혁과 발전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측 경제교류는 지리적인 근접
성과 상호보완성으로 2000년에는 50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 중간의 경제협력은 상호간 필요성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한국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자본재와 원자재의 교역증가는 양국의
산업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며 앞으로 전개될 자동차, 항공기, 고화질텔레비젼(HDT V ), 원자
력발전 등 21세기의 핵심산업분야에서 양국의 기술결합이 강화되어 한·중간의 경제협력은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상호교역의 증대와 인적교류의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항만 및 해운, 공항 및
항공운송, 철도,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대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중 양국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야말로 양국간의 협력과 교류를 증대시킬 수 있는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의 국제화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항만 및 해운분야
① 한국과 중국은 중요 항만시설의 근대화와 시설확대에 집중투자해야 하고 전용터미널의
확보와 내륙물류시설의 건설이 중요하며, 특히 항만시설의 현대화는 양국이 안고 있는 중요
한 과제가 된다.
② 중국의 상해는 황포대교를 비롯한 주요 사회간접자본의 정비를 위해 175억달러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 그밖의 대련, 천진, 청도, 위해, 연대, 상해의 경우에는 항만을 비롯한
주요 사회간접시설의 확대를 위한 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다. 정책입안자의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③ 한국은 부산, 광양의 시설확대계획 외에도 추가로 인천, 군산, 목포 등의 항만개발과 함
께 수출입화물을 처리하기 위한 터미널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부산의 4단계 터미널이
증가하는 물동량을 감당해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재 논의중인 부산인근의 가덕도
에 신항만을 건설하여 컨테이너 항만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④ 항만시설의 근대화 및 확충과 연계하여 항만과 연결하는 도로 및 철로의 운송망도 함께
건설하여 항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토지수용 등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중국은 토지소유가 국가이므로 토지수용비는 절약할 수 있으므로
항만과 연관되는 시설의 건설이 용이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도로, 항만, 철도 이외에
창고, 컨테이너야드, 내륙화물기지 건설에도 민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투자기회를 확대
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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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한국의 인천과 중국의 위해간에 정기여객선이 운행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이용의 불
편이 따르므로 한국의 부산과 중국의 상해, 청도, 천진간 그리고 인천과 청도, 천진, 대련 등
여객항로를 개설 및 확대가 필요하다.
2. 공항 및 항공운송분야
① 중국의 북경, 상해, 광주 등의 국제공항 확장과 성정부(省政府)소재지, 자치구(自治區)정
부소재지, 그리고 황해연안의 대련, 진황도, 연대, 청도 등의 공항신설 또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청도와 대련은 국제공항으로의 모색이 필요하다.
② 한국의 영종도신공항의 건설은 계획보다 앞당겨 완공시켜야 하고, 이미 포화상태인 김해
공항은 국내선 전용으로 하고 부산인근의 창원시 대산면에 새로운 국제공항건설이 필요하
다. 서해안의 군산에 국제공항의 신설이 필요하고, 대구 및 광주의 공항을 확장하여 국제공
항으로 승격시켜야 한다.
③ 한 중간 여객중심으로 운행하고 있는 서울과 북경 상해 청도노선 이외에 대련, 장춘, 하
얼빈, 그리고 연길간의 항공로 개설이 필요하다.
④ 한 중간의 항공화물수송의 증가에 대비하여 서울과 북경, 대련, 연대, 청도 및 상해간의
화물전용기의 운항이 필요하다.
3. 철도 및 해저터널분야
① 중국의 동북 3성인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과 북한을 경유한 한국과의 철도가 연결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 북한 중국의 협조가 요구되는 대안인데, 남 북한간 화해의 진
척에 따라 시기가 결정될 것이다.
② 중국의 북경과 북한 및 남한을 경유하여 한 일 해저터널을 지나 일본의 동경까지 연결되
는 국제선철도의 건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③ 한 일 해저터널의 건설을 앞당기는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막대한 건설자금
이 요구된다. 이는 한국 일본 중국 뿐아니라 기타 선진국의 참여하에 콘소시움을 이루는 것
이 필요하다.
4. 도로 및 동아시아 고속도로분야
① 중국의 7종5횡 12개 노선으로 계획된 35,000㎞의 고속도로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전 국토가 연결되는 간선도로망의 구축이 예정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국내 물동
량의 수요뿐 아니라 국제간 교류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② 한국의 현재 도로망은 포화상태에 있으므로 새롭게 계획한 국토간선도로망의 개발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간선도로망과의 연결이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한 중간의 도로망이 구축되어도 북한의 도로망이 형성되지 않으면 한 중간은 물론 일본
과의 국제하이웨이의 개통이 불가능하므로, 북한의 고속도로망 건설계획도 가까운 시기에
확정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중국 일본의 자본 및 기술제공이 수반해야 할 것
이다.
④ 국제하이웨이, 즉 중국의 북경에서 단동-북한의 평양-개성-한국의 서울-부산-한 일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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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동서 9축, 남북 7축의 고속도로망을 계획하고 시공하고 있으며 공항, 항만, 고속철도
등의 커다란 국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동북아 물류와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이중 철도의 상황은 다른 사회간접 자본시설보다 수준이 낙후되어 있다고 본다. 도시 교통
수요에 맞추어 지하철 등이 운행되고, 많이 신설되고는 있지만 장거리 교통으로서의 철도는
용량면이나 서비스면에서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잇따른 보고서에 의하면 물류비용에 대한 기사가 많이 실린다. 이 물류비용에 대한 대
안 중의 하나가 철도라고 생각한다. 지금 부곡과 양산에 설치되고 있는 ICD와 철도가 연계
되고,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물류 상황이 호전되어지리라 기대가 된다. 하지만 철도는 장거리
교통이다. 즉, 남한에만 한정되어지는 철도 개발계획은 무엇인가 부족한 듯 싶다.
다행히 최근에 모 기업에서 금강산 유람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남북간의 항로가 열
렸다. 또 얼마전 건설교통부와 중국 정부가 철도 이용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고 한다. 이는
한국이 동북아 물류기지로서 싱가폴, 홍콩, 상하이를 제치고 우뚝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고 볼 수 있다. 항만에만 의존하던 화물 운송이 북한을 통해 중국, 시베리아, 유로레일로 통
한다면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JIT (Just In T ime)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을 뿐더러, 물류비용
도 줄일 수 있으며, 동북아 허브 기능으로 인한 중계무역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북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국가적 관
점에서 북한철도 이용을 위한 대북한 계획과 시행이 요구되어 진다고 본다. 북한에 대한 사
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조사와 필요하다면 대북한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대한 계획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21C 동북아 허브 기능을 담당하게 되면 수많은 물동량과 여객이 움직인다고 생각된다. 화물
이야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하면 상관없지만 여객은 다르다. 여객을 유지하려면 볼 것이
있어야 한다. 즉, 문화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주변에는 이러
한 조상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우리가 관광을 하는 목적은 다른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를 살리 수 있는 국토개발이 시행되어야 한다. 큰 맘 먹고 차 타고 몇
시간을 가야 괜찮은 유적지 한 번 보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심, 저녁 식사후에 걸어
서 갈 수 있는 곳, 일하다가 창문을 내다보면 우리의 조상의 것이 옆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재의 복원들은 경제개발에 밀려 등한시 되어 왔
지만 이제는 이러한 문화의 개발이 외화 획득이요, 삶의 질을 높인다는 새로운 경제 논리가
성립되어 지고 있다고 본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동북아 물류기지로서의 중추기능을 하기 위한 사회간접 자본시설을
북한, 중국과 연계하여 계획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여 부가 경제이익을 창출할 수





첫째, 국토계획 중 전국토의 전철화 사업계획(철도)과 지역과 지역과의 (신설계획) 신 전철화 사
업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에 포함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이 이룩되도록 방향이 설정되었으면 하며,
국내 고속도로 유지와 신설계획과 병행해서 국토 전철화 사업계획도 중요한 일환이 될 것임.
둘째, 물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자원 중에서도 중요한 물관리와 댐건설이 중요한데 국




우선순위에 따른 도로건설 요망
현재 도로건설시 전국도로망에 의한 우선 순위에 의하여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주요
간선도로인 고속도로와 국도가 별개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건설됨에 따라 고속도로와 비슷한
규격의 국도가 고속도로와 인접하게 건설 및 개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고속도로
대구-춘천간,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구미간,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등 현재 건설중인 고속
도로는 인접한 4차로 이상 국도와 동시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장래 수 년 후에는 이를 고속
도로와 국도가 개통시 고속도로가 유료도로임으로 고속도로는 과다투자의 결과가 초래되리
라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도 및 고속도로가 통합된 도로망






- 대도시 교통정책은 어떤 교통정책을 지향하고 있다고 내세울만한 정책제시의 부재기간
임
- 이때는 도시와 지역간을 망라한 유일한 교통정책은 공급확대 정책임.
1970년대
- 도로시설물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증가로 소통난 및 승차난 유발
1980년대
- 도심부 혼잡이 가중되고 사고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전 및 소통측면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 전자신호 시스템 도입과 T IP사업 실시
민선1기-현재 . 정책방향 5가지
- 교통기반시설 지속적 확장
- 교통소통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
- 대중교통체계 확충
- 탄력적 교통수요 정책
-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책
■ 의견
종합적인 교통정책 수립
- 도시계획, 도로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성 고려
- 가로별 위계 정립
(주간선, 보조간선, 집산도로, 분리관리)
총괄부서 일원화
- 계획, 시행, 관리의 일원화
- 지방도 및 시계 중요도로 별도관리
교통계획의 위상 향상
-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과 연계차원
행정위주 탈피한 과감한 실무추진





고속도로 및 철도건설에 대한 의견




양양군 내 대형 물류센터 건설
영동권 스포츠 밸리 조성
환동해권 휴양단지 조성
고성-휴전선 간 경전철 건설
경기도 안성에 신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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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호(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제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중인 고속도로망은 7×9 격자형 구조로, 단계별로 건설되거나 건
설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고속도로 교통혼잡은
고속도로 용량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으나 수도권 내부교통과 수도권외부 교통(권역간 교
통)이 혼재되어 발생하는 측면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향후 통일시대
를 맞아 남북간 인적·물적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는 현재 계획중인 고속도로망체계를 수정
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인천-수원-양평-포천-동두천-김포-인천을 잇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제안합니다.
또한 국제간 물동량의 증가가 지속될 것이며, 화물은 주로 컨테이너로 수송될 것이고 국제
컨테이너 항로를 고려할 때 부산항 중심의 물동량 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므로 수도권 화물의
부산까지 이동경로를 최단거리로, 그리고 고급화시킬 필요가 있어 기존의 경부고속도로 확
장과 도로구조의 개선을 제안합니다.
2011년 이후 계획중인 영천-청송-영월-인제-양구간 고속도로는 험준한 산악지형을 가로지
르고 있어 엄청난 건설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자연훼손도 수
반됨으로 영천-양구간 고속도로 건설은 취소하고, 대신 국도나 지방도를 개량하여 중앙분리
대가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수준으로 기존 도로구조를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대체할 것을 제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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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 1
안태선(협성대학교 도시건축공학)
21세기의 국토구상(案)-대통합을 향한 국토비전 을 보고
국토구상(案)에 대하여 크게 1. 실현가능한 현실적/구체적 목표가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 그
리고 2.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선정에서 연계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으며 보완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기존의 국토계획에 관련된 연구의 부재에 기인하며 특히 단편적 주제에 대하여 연구가
행하여 졌고, 목표-수단과의 관계를 연계하는 주제선정연구가 부재함으로 해서 국토구상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의견란에 있어서 단순히 비판이나 문제점 지적 보다는 21세기에 대응하는 장기목
표의 설정과 전략의 당위성에 대하여 한가지 보완/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 목표(균형된 국토형성)와 전략(인프라 국토정보화)을 중심으로 제안하면,
우선, 목표와 이에 대한 전략이 적절하나, 연계성 미약이 보완사항으로 볼 수 있다. 좀더 구
체적 국가/도시 정보화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예, 국가초고속통신망, 인터넷에 의한 핵도시의 연계성 및 정보화 등)구체적 정보화 내용과
통합성과의 연계는 하나의 연구과제로 선정(예, 균형된 국토형성을 위한 지역정보화 구축방
안 등)하여 좀더 설득력 있는 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정보인프라의 구체적




GIS GPS를 위한 전자지도 개발
많은 분야에서 GIS GPS를 응용하여 업무효율화 및 안전을 도모하고자하나 가장 기본적인
전자지도개발의 미흡으로 더 이상의 진척을 미루어 오고 있는 형편임. 일예로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에 사고지점을 도상에 표시하여야 하나 실제로
있는 도로가 도상에는 없는 경우가 많고 도상에 있는 위치를 현장에 옮기기도 쉽지 않음.
따라서 국토연구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수치지도를 전자지도화하여 관련업무가 원활히 이





4차 국토계획의 기조는 1)세계주의의 보편화 2)지식사회화의 대응에 있어야 함.
발표된 국토계획 구상은 세계주의에 대한 대응 공간 확보에는 설득력이 있으나, 지식사
회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지식기반의 지역발전 전략기회로 수정하여 대응력 확보해
야
이를 위해서는 국토공간의 활용방안과 함께, 지역지식시스템의 구축, 지역혁신체계의 확
립, 지식기반제조업계 강화, 지방분산의 T echnobelt 형성전략 등이 요구됨.
단기적으로 세계화의 전략적 기지 형성이 필요하며, DJ의 아시아 무역자유지대 구상, 아





4차 국토계획이 실현된 즈음에는 정보화시대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토계획에는 국토정보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각부분별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인프라의 활동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 Infra에 대한 계획을 연계하여 촉진하여야한다. 또한 녹지공간에 대한 종합정보망
을 구축하여 환경과 계획에 조화된 계획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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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도시 건설 1
김태안(대구 북구 고성3가)
시가지 및 주변 고층화 문제
인구증가율과 핵가족화에 따른 세대수도 주택회사의 경영에 맞추어진 획일화가 도시환경과
국토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행정기관에서도 조건에 맞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인허가를 해 주어야 할 것이
다.
차세대를 위한 원대한 환경계획을 세부전문가를 대거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무차별 규제완화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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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도시 건설 2
김행종(한국토지공사)
산지 구릉지개발을 통한 토지공급의 확대와 제도개선의 필요성
정부는 최근 앞으로 예측되는 토지수요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토지공급의 확대를 위한
관련제도의 개편방법을 모색하였는데, 토지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지금까지 등한시되어
왔던 산지 구릉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강구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산지 구릉지대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으로는
- 산지 구릉지대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토지공급의 확
대를 도모함.
- 산지 구릉지대별 기준의 설정 및 각종 부담금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개발활성화를
추진함.
- 산지 구릉지대별에 따른 인허가, 세재 등의 지원제도를 모색함.
- 산지 구릉지대별 특별법을 제정하여 현실적으로 운용함.
- 산지 구릉지대별 법규의 통폐합 및 체계화를 모색함.
- 산지 구릉지대별 전담기구의 설치 및 행정부서를 체계화
- 산지 구릉지대별 시범단지의 조성을 적극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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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도시 건설 3
김형철(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주택의 임대계약, 부동산 중개에 관한 개선 사항
<전세에서 월세(또는 주세)>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
보험회사와 중개업소간의 계약에 의하여 기본 보증금(Deposit )을 중계(보증)회사에 납입(주택소
유주는 보증금과 관계없음). 월세는 부동산 중개소를 경유하여 수수료와 보험회사 보험료를 제
외하고 주택소유주에게 전달
1. 장 점
주거이동성(Residential Mobility ) 증가로 주거입지에 대한 만족과 교통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약 5~10% 예상)
전세금 반환 분쟁소지를 줄여 사회혼란과 불신을 줄일 수 있음
부동산 중개소와 중계보험회사는 고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어 새로운 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임
부동산과 관련된 악성 투기자금을 노출시켜 건선한 수입으로 전환시키며 세금부과를 확
실히 할 수 있음
1~2년치 만으로 입주가 가능하여 큰 돈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주택입주가 가능하여 주
택소유욕에 의한 사회불만요소를 없앨 수 있음
IMF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 매우 적절한 정책임
2. 단 점
주택임대인이 장기적으로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부동산 건설에 재투입되
는 자금이 줄어듦.
건설 경기 변동에 민감한 국가경제에 부(負)(- )의 영향을 초래함.
투기세력에 반한 정책으로 일부 정치권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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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도시 건설 4
박연심(서초구 방배동)
주거형식 획일화 문제점과 개선방안
21세기 국민의 삶을 결정하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미래국토의 발전계획은 국토의 지리
적환경과 지역개발, 환경, 관광, 자원, 교통, 물류, 주택, 토지 등에 따른 건설산업과 금융, 교
육, 문화, 통일 등과 관련된 도시행정 및 지방행 재정의 문제 그리고 국제화에 따른 세계화,
동북아 등 과의 상관관계가 얽혀져서 각 분야가 제휴(interdisiplinary )되어진 방법을 찾아야
만 할 것이다.
건축설계가 주 업무인 본인은 그 중에서도 특히 주택설계나 다가구, 연립 등 공동주택의 설
계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유의 주거, 주택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접하고 있
다고 생각한다. 몇 가지 열거해 보면 국민들의 주거개념, 주거환경 의식, 주택의 자산 가치
에 대한 생각, 다가구의 문제, 등등., 이들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21세기 국토구상의
비젼에서 보자면 특히 우리나라 주거형식의 획일화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도시생활자중에는 2명중의 한 명이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의 수가 늘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평형의 차이만 있을 뿐 평면은 거의 같은 구조를
갖는다. 18평형 아파트나 55평형 아파트나 거실을 중심으로 하여 방들이 붙어 있는 형식
을 취하고 있다. 잠실 주공 5단지 이후 복도형평면(마당형평면만이 살아 남았다)이 사라졌
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부 형태는 더욱 그렇다. 사업 주체자들이나 건설회사들
도 나름대로의 연구나 추구하는 바가 없이 여기저기 사용되는 타입에 갖다 맞추는 식이다.
최근 분양가 자유화에 의해서 새로운 기법들을 기대하지만 기존의 평면형들을 손대지는 않
고 내부의 첨단 시설이라든지 외부에 조경, 주차방법 등에 신경을 쓰는 정도이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로렌스 듀렐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모든 장소는 사람들이 오래
머물기만 하면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그 자체의 영혼(spirit )을 가지
고 있다. 획일화된 환경속에서 머무는 사람들의 인간성에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행상에서 디테일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방법으로 국토계획 단계에서부터 예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국토계획상에서 주거형식의 다양화를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다.
첫째, 신도시개발에서 저밀도주거지역을 많이 지정하여야한다. 여기에서 저밀도라 하면 용적
율 100~200%이내로써 개발업자들의 상업적인 이윤추구에 반하는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어
야 하겠다. 분당의 경우처럼 특별설계구역을 정해서 시행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적층형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신도시의 단독주택지필지 구획에서 격자형으로 나누는 지금의 단순함에서 단지형주택
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한다. 우리나라사람들의 고유한 토지소유개념 때문에 시행하기
어려우나 21세기는 그것을 뛰어 넘어야한다. 일상의 경우처럼 주택 하나하나는 멋있지만 그
것들의 모임은 마치 주택전시장같아 보인다. 근린주구로써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여 단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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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어린이 놀이터와 주차장 등 제반시설들의 기능들이 서로 얽히지 않고 독자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 되어야한다.
셋째, 신도시개발에서 구릉지를 새로운 주거형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어디를 개발한다고
하면 우리는 흔히 산을 깎아내는 것을 상상하게된다. 요즘 용인의 구성지구나 수지 등을 가
보면 바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도심지역의 재개발 또한 그렇다. 구릉지는 주거지로써는
최상의 조건을 갖는다. 왜냐하면 좋은 전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사를 이용하여 각
세대에서 전망을 방해받지 않고 쾌적한 조건을 가질 수 있는 테라스하우스의 타입의 다양한
개발을 통하여 도시미관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
넷째, 기존의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주거전용지역을 이용한 주거형의 다양화방안이 있다.
현재 건축법은 주거전용지역에서 연립이나 다세대를 지을 경우 건축심의를 받도록 되어있는
데 이를 양성화하고 2세대연립detatched house으로 지을 경우 각각의 대지는 살리되 연접으
로 지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주거지역의 경우 지금의 분류법은 1종지
역, 2종지역, 3종지역으로 나뉜다. 서울시의 경우는 이들 용도지역의 지정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많으므로 지역을 지정 할 때 1종지역을 확대하고 이들의 용적을 100~200%로
유지하도록 한다. 그와 반대로 3종지역의 용적율은 현행의 400%에서 600%로 높힌다. 그러
므로 도시지역은 용적율이 높은 곳은 아주 높히고 낮은 곳은 아주 낮추는 high- and- law의
기법을 도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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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도시 건설 5
신부용((주)교통환경연구원)
합리적이며 예측가능한 국토계획
지금까지의 국토계획 과정에는 적당한 곳을 골라 점지하는 형식을 밟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
니다. 또한 그 결과가 국토계획상에 고착되어 기정 사실화 된 후 다시 점지형식으로 계획에
없던 계획이 갑자기 결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벼락부자가 생기는 반면 그
반대자도 생기게 되며 이런 혼돈 속에서 땅투기와 사기가 발생합니다.
국토계획과 개발이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지역에 계획
된 것 이상으로 새로운 공업단지가 필요하다면 그 성격과 현재의 계획 내용 등을 분석하여
가장 potential이 큰 곳이 지정되어야 하며 이는 예측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국토의
토지이용 계획이 각종 potential 분석의 결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성과품도 최종적인 계획과
함께 복층적인 potential 분석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론이 정착되어 있지 않다면 그 방법론부터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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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도시 건설 6
오세붕(영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건설 방재 부문과 관련하여
지질 지반조사 자료, 시공기술, 설계보고서 계측자료 등에 대하여 지역에 따라 DAT ABASE
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시스템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유의미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차선책으로 보
고서를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 방식으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 보관할 수 있고 열람이 가
능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관급공사의 경우 민간에 의하여 행해지고 공적인 보고서는 모두 차후에 열람할 수 있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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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도시 건설 7
윤여신(강원개발연구원)
주택지 가로공간의 생활환경 개선
강원개발연구원의 지역개발실에서 강원동해안 광역권 부분에 관한 일을 돕고 있는 위촉연
구원입니다. 저는 경원대학교 대학원에서 주택지 가로공간의 생활환경 개선 에 관한 연구
로 석사논문을 작성하였기에 그에 관한 저의 의견을 적어 올립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주택지 가로공간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도시의 단독주택지는
재개발 재건축 등의 이유로 단독주택이 다세대/다가구의 형태로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
니다. 우리나라 주택지 가로는 지역주민의 만남과 휴게 및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쓰여지
고 있는데, 이러한 공간이 다세대/다가구의 변화된 주택환경으로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방안은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높여서 자신의 집이 다세대/다가구화 되어 가는 현
상을 막도록 하여 양호한 단독주택지를 적극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이지만 도시의 삶
의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보다는 시골(농어촌) 농어촌의 모습을 도시로 옮겨놓은 현
상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웃주민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보를 교환하거나 함께 나들이를 다니
는 모습, 집 앞 골목에 나오 앉아 이웃의 노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의 모습은 도시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시골의 정서가 옮겨진 경우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도시의 정서에 우리
들의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거시적인 국
토개발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디테일한 도시의 가로공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
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 발생은 단독의 다세대/다가구화와 그로 인한 차량의 증가가 가장 큰 문제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택지의 발생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경우가 많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도시집약적 산업발전으로 인하여 지방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1970~80년대 서울로 옮겨온 경
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인구를 이제는 도시에서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수도권
의 인구집중으로 인해 다세대/다가구 같은 이상한 도시 주택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삶의
모습 많이 파괴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삭막하고 위험한 공간을 어떻게 안전하고
편안하며 즐거운 공간을 만들 것인가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도시의 가로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전
문가가 함께 하는 정책적인 안건 제시와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구체화된 현장의 모습은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러한 가로의 문제점을 먼저 조사한
후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간창출을 위한 전문가의 연구와 담당공무원의 의식전환과 투자
를 위한 재원조달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의 마찌쭈구리(우리 동네 가꾸기) 등의 프로그램은 현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정부의 현실에서 조금만 노력하고 감시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동네 만들기를 어느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민 관이 협조하는 형태의
효과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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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도시 건설 8
이영욱(대구과학대학 측지공학과)
국가 기준점(삼각점, 수준점) 재정립에 관한 소견
1. 목적 및 취지
국토개발 및 건설분야에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의 장기적 차원에서 재정립
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제고 및 정보화 고도화 사회에 부응하는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현재 관리체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평면 기준점은 국가삼각점과 이를 토대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지적삼각점이
있으며 이는 이원화 유지 관리됨으로써 사용자의 혼선 및 관리의 이중부담이 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일제시대 측량결과의 이용 및 원점체계의 다원화로 인한 정확도의
불균일성, 관리체계의 부실로 인한 망실 및 국토건설로 인한 망실 및 이전 그리고 관계 공
무원의 업무 인수인계 소홀 및 관심부족으로 인한 기준점 위치와 약도의 미인지의 실정. 수
준점 또한 국토개발로 인한 망실 및 일부 이전된 실정이며, 실제 이 분야에 있는 저가 이제
까지 조사한 결과 수준점이 존속된 경우는 40%내외였고 그나마 예전에 그려진 약도로는 찾
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
3. 개선방향
국가 기준 전체계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방안으로서는
- 현재 건설교통부 삼각점과 지적삼각점으로 이원화된 것을 단일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이
용자의 혼선방지 및 유지관리의 편익을 도모하야야 할 것이며
- 장기적 계획에 의하여 단일화된 기준체계를 설정하고 고정도 관측장비(GPS 등)의 이용
으로 기준점의 성과 갱신
- 유지관리체계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지리원 및
관공서의 기준점망에 대한 인터넷사이트 개설 및 관공서의 관리체계가 제고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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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도시 건설 9
조덕호(경주대학교 도시공학과)
평생주택 프로그램
평생주택 프로그램(Life time Housing Program )이 주민복지 차원에서 포함되어야 할 것이
다.
구체적인 것은 www .kyongju .ac.kr/ urban/ cho의 publications 섹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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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도시 건설 10
조중근(영동대학교 건설공학부)
환경친과적인 주택정책
제가 보는 견해로서 현재까지는 너무 관의 정책 또는 양에 치우쳐 우리나라 전국의 자연파
괴 및 쓸만한 땅이라고는 오지(교통이 불편한) 이외는 전국토가 APT숲을 이루고 있는데 바
람직한 인간의 주거는 자연환경이 보전된 상황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는 어쩔 수 없다지만 도시이건 농촌이건 우리의 체질에 맞는 건축과 단지조성은 거
의 없으니 지금부터라도 계획성 있게 차근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시골 대학에 근무하는 저
로서는 주변의 농경지와 자연경관이 훼손될 때 가슴이 쓰라리며 정책개발에서 신중을 기해
야 할 것이다. 특히 국토연구원에서는 보다 현실의 중요성과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탁상에서의 계획은 무용지물이며 아니한 것보다 못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의 목소
리, 의견을 존중해야만 앞으로 유지되고 살아갈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 국토
가 도로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도로율이 낮더라도 꼭 필요한 노선이 아니면 다소 다니
기 불편하더라도 최소한의 공사로 자연을 보존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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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행정 및 국토계획의 근거가 되는 토지등록은 80여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는 가
장 완비된 지적제도로 인정받았으나 현재는 정밀도 및 정확성의 한계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광복이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급격한 변화는 토지이용 분야에도 세분화, 고밀
도화, 종합적 이용의 수요를 급증시켜 국토정보의 종합적 관리와 제공이라는 당면과제를 맞
게 되었다. 이에 관한 외국의 지적재조사 동향을 보면 일본은 국토조사법(1951) 및 국토조사
특별촉진 특별조사법(1962) 등에 의하여 국토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대만은 토지법
(1930)을 1975년 개정하여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도 지적재조사 및 관리에 관한 명령(1955)에 지적재조사를 규정하여 실시하는 등 서
구에서는 대다수 토지등록 이후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재조사, 수정하여 국토정보 및 국토계
획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국가에서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95. 4.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지적재조사
추진기본방향을 확정하고 '지적재조사법(안) 을 작성하여 공청회(96. 7.)를 거치는 등 활발한
추진을 보였으나 아쉽게 IMF 시대에 접어들면서 현재에는 일시 중단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토지에 관한 정보의 신속, 정확한 제공과 공동활용의 촉진, 토지정책의 수립과 집행
의 과학화,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토지등록(지적재조사)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여 단계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차후 통일을 대비한 북한지역의 토지등록도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지적조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대의 국토정보화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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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도시 건설 12
최내영(홍익대학교 건설도시공학부)
MBS(모기지)의 지속적인 연구
선진주택금융제도로써의 MBS (모기지)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새로운 제도이
므로 도입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제반 여건성숙시까지는 제도의 효율적인 적용에 어려움도 예
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에서와 같이 획기적인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겠는데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일반금융전문가의 연구도 필수적이지만 어
디까지나 주택금융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주택정책이나 주택의 실물시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주택전문가 혹은 도시 및 지역계획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연구가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됨으로써 이 제도를 통한 성숙한 금융시스템의 활성화와 함께 대다수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앞당길 수 있도록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제도로써의 mechanism을 연구
발전시킬 필요가 절실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귀원의 주택연구실 등을 중심으로 MBS시스템
에 대한 T ask F orce가 구성되어 실질적인 연구가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면 대단
히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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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영(경북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택지개발
1) 현 황
현행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상지구내에 가로망 조성과 공공용지확보, 주택용지확보를 위해
평면적으로 설계되고 있고, 토지구획정리내용이 대부분 격자형 가로망체계를 기본바탕으로
하여 사업지구내 중심지구형성이 잘 되지 않고 있음.
2. 개선방안
단지계획수법과 도시설계수법을 결합하여 중심지구 지향적인 가로망체계와 보행자 동선
체계 구성
중심지구에 광장이나 편의시설을 보행자 동선체계와 연계(기존의 사례는 대부분 보행자
동선이 단절되어 있고 중심지구와의 연계성이 미약함)
중심지구 지향적인 단지계획은 거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관축을 형성하여 단지경관의 질적향상에 도움이 됨
격자형 가로망에서 나타나는 十字 교차로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교통문제해결에 유리
2) 도시외곽 농촌지역의 고층개발의 규제
도시 외곽지 농촌지역 고층아파트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이 수립되지 않는 곳) : 농촌지역
에 고층아파트의 개발을 규제하고 점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평
균층수의 3배 이내 로 건축지침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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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동북아 1
김시곤(남서울대학교)
통일 대비 교통 통신 개발계획 수립
21세기는 한반도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동북아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한반도 대내적인 측면
에서는 통일시대(적어도 남북교류시대)가 도래할 것인 바. 남한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국토개
발계획도 이에 준하는 (향후 통일과 동북아 시대에 어차피 해나가야 하는) 각종 국토개발계
획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다시 말해서 남한의 land use에 국한하지 않고 한반도 전체에서 계획하여 남한부분만 제시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SOC시설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중에서도 교통, 통신이 가장 뼈대
가 될 것임.
→ 교통과 국토개발을 분리하여 접근하면 안될 것이며 대승적 차원에서 국토연구원의 각 분
야 전문가 Group을 만들어 작업을 하기 바람.
하나의 계획을 수립할 때 가능한 논리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vision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
로 세부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 단지, 구상차원의 계획(현재의 국토개발계획)의 차원을 뛰어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하여 T ailored- GIS 기법으로 Macro한 분석(무수한 scenario 분석 가능)으로 작업






최근 북한은 동권 몰락에 따른 대외적 기반상실과 식량부족 등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하
여 심각한 체제위기상황을 맞고 있으며 내부적 여건에 의한 급속한 체제붕괴 및 남북통
일이 실현될 수 도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한국은 북한체제의 붕괴 및 급진적인 통일이 발생 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토개발부분을
포함한 사회, 정치, 경제 전반에 있어서 남북간 혼란과 충격 흡수 대책 필요.
국토개발부분에 있어서는 한반도 국토공간의 균형개발과 자원의 효율적인 투자배분을 위
한 21C 통일국토에 대한 장기적 개발구상 방향설정 및 개발전략 수립 추진과 북한토지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방안 수립 시행으로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관리 도모.
통일 후 북한난민의 수도권 등 대도시지역 대규모 유입에 따른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 발생 및 혼란 사태 위기에 대비하여 국토공간차원에서 대규모 인구이동 및 난민
발생, 식량, 물자배급, 국토관리 등 위기관리 대처방안 모색
2. 북한 국토개발 관리 방향
21C 국토개발구상축에 따라 성장거점도시를 선정하여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거점집중개
발을 통한 유동인구 흡수와 개발효가 파급유도.
국토균형개발 및 환경영향을 고려한 북한산업공간 적정재배치 및 SOC부문건설, 농업개
량 등을 통한 산업구조 정비 및 고용창출.
통일후 북한지역토지의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과 주택, 토지소유권의 적정배분으로 생활
기반 제공 및 남북간 사회, 경제수준 격차해소 및 적정복지환경 조성
투자의 효율적 배분을 고려한 우선 투자개발지역 선정 및 남북간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 경제, 공간적 통합의 단계적 추진.
장래 통일에 대비하여 국토개발 및 토지이용부문에 있어서 동질성 회복과 통일 국토개발
구상 체계에 연계성 유지 및 개발과 자연보전이 조화되는 통일국토계획 수립 및 국토개
발 추진
정부의 통일정책 및 통일국토개발 구상방향의 범위내에서 북한국토개발사업을 단계적으
로 추진함으로써 남북협력 단계에서의 국토개발부문에 대한 계획적 체계적 교류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남북협력단계에서부터의 북한국토개발사업 참여는 통일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 정
부관련부처와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공공기
관이 정부차원의 상호협력체제하에 북한의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기반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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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공공개발부문에 대한 계획적, 체계적인 개발사업 추진으로 민간기업들의 무분별
한 과잉투자경쟁으로 인한 대북투자정책의 혼란 및 통일후 북한국토의 왜곡개발 및 무질
서한 토지투기거래 등을 예방
3. 인구이동 대책방안
1) 기본방향
원칙적으로 통일후 북한의 성장거점지역에 노동집약적 산업시설 배치와 도로 등 사회간
접자본시설의 집중적 건설을 통한 고용유발로 인구이동 억제
이동인구 집중이 예상되는 도시권근교 및 접경지역의 무질서한 대규모 난민촌 건설은 도
시환경 및 자연환경과 사회, 경제적, 국토공간적 영향을 고려 지양
북한주민의 이동집중이 예상되는 접경지역 중 자연상태로 보존되어야 할 비무장지대를
제외한 외곽지역과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산업지대 배후 유휴지역 중 경기북부 파주,
중부 철원, 동부 동해지역 등에 약 100- 500만평 규모의 남북교류확대에 대비한 남북교류
거점도시와 이동인구 정착을 위한 정착촌(신도시)을 건설하여 산업시설, 사회간접자본시
설의 집중배치 등 도시 기반형성을 통한 북한주민 정착 및 사회흡수 동화 유도.
북한주민에 대하여는 단기적인 의 식 주 제공 등 생계대책과 취업교육 등 사회적응훈련
실시.
수도권과 지방대도시 지역에 무단유입되는 난민에 대하여는 정착촌 내, 대도시 주변에
임시수용시설을 건설, 단기간 수용 후 정착촌 등으로 이주.
2) 임시수용시설계획
북한의 남측이동인구는 매년 60~70만인, 10년간 역 600만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 97. 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초기 1~2년간 최대 300~400만인까지도 예상
북한붕괴초기의 대규모 북한난민의 최대한 유입시 한국측 연고자 직접보호 등의 유입인
구를 약 10~20%로 감안할 경우 초기 2년간 기타 비연고 유입인구는 매월 약 10만~15만
인으로 추정되며, 일반난민의 수용기간을 약 1년으로 가정할 경우 (수용 교육훈련 후 정
착촌 등으로 이주) 최대한 약 120만~200만인을 수용할 수 있는 약 3만~20만인 수용규모
의 수용시설 22개소 필요.
<표> 지역별 이동인구 수용계획(안)
(단위 : 천인, 개소)
구분 대상지역 유입인구 수용인구 수용시설
계 6,200 2,000 22
수도권 경기(수원,안산,기타),인천 3,400 1,100 6
영동권 강릉,속초,춘천,동해 70 180 3
중부권 아산,천안,대전,청주 550 180 4
호남권 전주,광주,목포,광양 460 140 4
영남권 대구,포항,부산,마산,울산 1,730 400 5
<표> 정착촌(신도시)건설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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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남북교류 지원, 산업단지
주거, 남북교류 및 경공업수출단지
산업단지배후 주거·지원시설단지
기존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




통일이 언제 실현될 것인가에 예측은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
다는 것은, 작금의 정황으로 볼 때 분명히 예상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은 전국토의 공간구조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의 접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휴전선 일대의 공간활용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현재, 이 지역 토지이
용의 대부분은 군사용이며, 민간인이나 외부자본의 참여로 개발된 지역은 전무한 사정이다.
따라서 통일에 대비한 접경지역 이용방안이 사전에 수립되고, 통일이 실현된 후에 기계획된
방안을 실현함으로써, 차후에 혼란 없는 국토개발이 이루어진다는 판단 하에, 이 지역에 대
한 개발 및 이용계획은 통일이 실현되지 않은 현재의 시점에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다. 세부적인 이용 및 개발계획에 대한 몇 가지 제안에 앞서 이 지역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접경지역관리의 통일론적 접근을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1. 통일도시의 건설
현재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비무장지대, 양측 남북방 한계선, 민간인 통제선 지역, 그리고
대규모 야외 훈련장 및 야외진지 등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존재하고 있다. 휴전선을 기준으
로 계산할 때, 남북으로 각각 20km에 상응하는 지역의 범주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국토의 면적이 협소한 연유로 이들 지역의 총면적은 결코 간과할 만한 크기가 아
니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통일 후에 지역적으로 상이한 발전양상을 보이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본다. 먼저 서울, 일산, 문산, 그리고 개성을 연결하는 통일메트로폴리탄의 건설
이다. 이들 지역은 지형의 기복이 완만하며 배후지가 풍부하고 한강, 임진강과 같이 수량이
풍부한 하천이 있으므로 대규모 도시건설에 적합한 최적의 입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파주
나 개성 등지에 새로운 통일도시를 건설하여 통일한국의 새로운 수도로 건설하는 것이 21
세기를 대비한 국가운영의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작게는 신의주, 평
양, 개성, 통일수도, 서울로 연결되는 서부회랑의 도시연계를 구축할 수 있고, 크게는 21세기
의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결절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
의 서울은 경제, 문화, 그리고 교육 중심의 도시로 전환하고 정치 및 행정기능의 새로운 통
일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수도권 분산을 기대함과 동시에 다가올 21세기의 미래형 정보도시
의 회랑을 구축할 수 있다.
2. 현재 활용되고 있는 군사시설의 이용방안
현재 휴전선 지역에는 남북한 합쳐 100만명 이상의 대군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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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숫자의 인원이 생활하고 있는 주둔지가 이 지역에 집중 입지하고 있다. 주둔지는 말
단 소대의 임시 막사로부터 반영구적으로 건축되어진 대대 및 연대주둔지, 그리고 준수한
조경 및 완벽한 시설을 자랑하는 사단, 군단의 주둔지에 이르기까지 종류별로 다양하게 구
성되어 있다. 이러한 주둔지들은 군인들이 이 지역을 이탈하게 되는 통일 후에는 필요없는
시설로 전락되어 마치 지금 농촌의 사라져가는 폐교들처럼 방치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50년간에 걸쳐 엄청난 투자를 해온 이런 시설을 방치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너무 큰 낭비
임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의 재활용함으로써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 현재
정체상태에 있는 접경지역의 지역활성화를 가져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구체적
인 방안으로는 먼저, 교육시설로의 전환이다. 앞서 언급한 사단 및 군단주둔지는 그 경관과 조경
이 매우 짜임새 있고 규모 역시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또한 이들의 위치 역시 서울과의 거리
가 20~30㎞밖에 불과에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대학들을 이곳에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을 안고
있다. 또한 이곳의 시설물들은 모두 연구시설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쉬운 증축으로 재활용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광시설로의 전환이다. 기존의 유격장, 동굴진지 등의 군사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야외수련장의 설립과 성인들의 체험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밖의 주둔지들과 각종 군
사시설 그리고 전적지 같은 지역들을 결합하여 만든 군사유물(Defence Heritage)의
Network을 형성시킴으로써 일련의 관광코스를 개발할 수 있다. 기존의 군사도로가 1,000m
이상의 산악지역에도 비교적 잘 놓여있는 것을 착안하여 각종 시설 및 유물들을 연결하는
Network를 형성하는 것은 용이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최근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생태관광의
측면으로 이 지역을 개발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흔히 우리는 정보화사회에 진입해 있다고 한다. 20세기의 끝자락에서 21세기의 새벽까지 걸
쳐 있는 정보화사회는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우리의 국토공간에 물들
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속성 때문에 국토공간의 어디에 어떻게 물들이고
있는지를 모른다. Le F ebre는 말하기는 사회현상은 반드시 공간적 흔적을 남긴다고 한다.
그렇다. 사회현상의 문제는 공간의 문제요, 국토공간 변화의 문제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정보화사회의 이빨에 우리의 국토공간이 물어 뜯길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정보화와 국토공
간 변화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참으로 시급한 문제이다.
정보화사회에 민감한 지역은 아무래도 역시 도시이다. 특히 대도시의 고층빌딩 신축의 공간
적 현상의 진행은 참으로 정보화와 세계화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정보화사회에서는 또 사라지는 업종과 등장하는 업종이 혼재하는 사회이고 이로 인한 도시
토지이용의 변화는 지금 파악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토지이용의 변화는 갈수록
복잡해 질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정보화와 국토공간간의 관계
함수를 빨리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대중적인 정보화사회를 강조할 필요가 있고, 먼저 정보화사회
의 구성요소, 정보화사회의 출현 배경, 정보화사회의 출현시기에 대한 규정이 사전 연구로 필요하
다고 주장하고 싶다.
2. 동북아의 (해상)영토분쟁
20세기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동북아의 영토분쟁은 주로 해상(영토)분쟁에 집중되어 있다. 조
어도가 그렇고 남사군도문제나 일본의 북방 4개 섬이 그렇다. 우리는 동북아의 이러한 해상
분쟁에 왜 관심을 보여야 하는가? 동북아의 해상분쟁은 21세기의 동북아 질서재편을 위한
전주곡이라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동북아의 이 해상문재들을
잘 파악해야 한다.
특히 동북아의 해상영토분쟁의 해결방식인 협상방향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것은 20세기
말의 중요한 사회적 이념의 변화와 일치하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념의 붕괴로
한 동안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승리로 자축하고 있었지만 전 세계를 걸쳐서 터져 나오는 민
족주의를 앞세우고 세기말적인 국지전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 Anthony Giddens
의 제3의 길 은 바로 이런 동북아 영토분쟁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할 것이
다. 말하자면 영토분쟁의 군사 정치적 논리가 아니고 경제논리, 협상, 공존의 원리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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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싶다.
지금 우리의 영토인 독도가 동북아의 영토분쟁의 불씨로 남아버린 인상을 갖는 것은 바로
이런 동북아의 정치적 환경 때문이다. 동북아를 연구해야하는 필연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북통일에 대한 대안설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됨
통일 후 국토전체의 형태
- 이미 개발되어 있는 남한, 북한 중부지역, 북한 북부지역의 순서대로 개발의 정도가 차
등되도록 계획, 단 중국, 소련과 국경지역은 경제적 측면에서 개방형 도시로 개발
- 북한지역의 지역개발은 보존의 개념을 도입하여 최소한의 개발을 하되, 접근성을 향상
시켜 개발의 잠재력을 높임.
비무장지대의 생태 보존지역 및 동해안지역과 연계한 관광벨트화 구상이 필요
현재 북한의 자원배분 형태를 중심으로 공업지역 지정 및 이들 지역과 남한의 주요지역
을 연결하는 격자형 도로, 철도망 구축, 이들 지역 주변의 전원도시형태의 도시 개발
북한지역의 관광수요, 공업화 등을 고려하여 신공항, 신항만 개발계획 수립필요
통일비용 (앞으로 북한지역 인프라 및 도시개발관련 예산) 책정 및 조달방안 제시→남북




한국과 동북아 물류흐름 관점에서의 국토개발 계획
한국과 동북아 지역의 물류흐름의 관점에서 국토개발 중장기 계획수립이 중요함.
- 네델란드가 유럽의 물류 HUB역할로 국가경쟁력 강화,
- 국내 물류 네트워크와 SOC 투자 부족으로 수출액의 17%가 매년 도로상에서 낭비되며,
계상안된 물류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기회손실은 막대함.
- 부두시설, 물류복합터미널, 공항시설의 장기 확충계획을 범국가적 주요 핵심산업으로
관리해야 함.
도시내 교통과 물류흐름의 개선을 위한 수송 교통체계 수립(토지수용, 정보화, 고속화 대
책, 신호체계, 지하고속도로 등),
- 독일, 유럽의 도시내 수송, 물류 장기계획 검토 要
일본의 베세토 물류 네트워크 (베이징, 서울, 도쿄 연결)
인공위성과 연계된 고속도로의 IT S화,
- GIS system , IT S system 연계
그린벨트 유지
수자원과 청정지역 관리를 위한 장기계획 포함.
폐기물 효율적 처리로 국토오염방지와 국토절약, 환경오염방지, 환경물류(회수, 분류, 재
생, 매립 등) 체계 연계 시스템 포함.




1. 동북아 평화도시=동북아의 공존과 공영을 추구하는 평화도시
1) 세계최고의 교육도시, 세계최고의 환경/문화도시, 세계최고의 의료도시, 치안도시
우리의 소원은 자식교육, 우리의 소원은 자식 교육
한국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천도시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최고의 교육도시
연구개발형 복합산업단지, 다기능복합공업단지가 아닌
세계최고수준의 교육도시
동북아 평화도시조성의 주제는 교육
중국인, 러시아인, 일본인, 한국인이 만들어낸
세계최고의 교육도시
공용어 4개 국어, bilingual 교육 필수
교육을 위한 연구소, 교육을 위한 생산공장
교육을 매개로 세계최고의 연구인력을 신도시로 흡입함
2) 4개 국민(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상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세계도시 또는 자유도시
구상
Oriental World City
3) 독자적인 법체계가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내의 독립 도시국가
규제완화, 시장의 자율성 확보 - 싱가폴 사례
4) 21세기 한국민의 새로운 삶의 양식을 추구하는 도시
대한민국 국민에게 꿈을 선사할 수 있는 값진 기회
2. 왜 교육도시인가?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섬세한 손이 아니라 창의적인 두뇌에 달려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은 중국으로 동남아로 이전될 것이다.
우리에게 남는 경쟁력은 고부가가치를 일궈 내는 지식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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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富는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인재의 육성에 달려있다
인재는 국경을 넘지 못한다.
인재를 모으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공장이 필요하다.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재들이 원하는 생활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인재들이 살고 싶은 도시 - 세계 평화도시이다
1) 왜 교육도시인가?
기업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 한국은 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시행으로 급속한 산업
화를 경험하였다. 한국기업은 정부의 강력한 수출지원정책과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
으로 한 가공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고, 그 축적된 부를 기반으로 중화학공업의 기반을
조성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축률은 대규모 외자조달의 부담을 덜어주었고, 또 외자조달
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었다. 부를 축적한 한국인의 교육에 대한 지나친 투자는
전자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가능케 하였다. 급격한 공업화를 통하여, 한국 기업의 주된
경쟁력의 원천은 국가와 국민이었다.
최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사회간접자본 건설이다. 낙후
된 유통, 전근대적인 금융시스템, 경직된 관료조직 등이 국가 경쟁력의 약화요인으로 지적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국가 경쟁력 약화의 근원적인 요인들은 아니다. 이들은 국
가경쟁력이 약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징후들이다.
<표> 국가경쟁력 원천의 구성요소





정치, 행정서비스, 법률, 제도,
규제, 공기업, 통상외교 ○
2. 경제정책 경쟁촉진, 재정조세, 산업, 거시경제운용 ○ ▽
산업
경쟁력
3. 자연자원 지정학적 위치, 토지, 광물에너지 자원 ▽ ○
4. 인적자원 교육, 노동자의 공급과 질 ▽ ▽ ○
5. 기술 기초, 산업기술, 지적 재산권 ▽ ○ ▽
6. 금융시스템 자본비용, 자금조달, 금융서비스 ▽ ○
7. 기업경영
시스템
기업규모, 기업간 경쟁협력관계, 기업가,
기업전략과 경영능력, 국제화 ▽ ○
8. 유통 유통비용, 유통구조, 시장개방정도 ▽ ○ ∇




의식 보건, 주택, 문화, 치안, 의식구조, 관습 ▽ ○
국내산업은 이제 중국과 동남아라는 신흥공업국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저렴하고 교육
받은 노동력, 풍부한 지하자원, 높은 성취욕은 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수립이후 우리 나라가
성장하여 왔던 길을 이들 신흥공업국가들은 더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 이들 중국과 동
남아의 국가경쟁력의 구성요소를 보면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에 비해 허약하다. 유통, 금융,
기술력, 경제정책, 인적 자원 등의 수준이 우리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섬유산업에서 신발산업에서 완구산업에서 이들에게 경쟁력을 잃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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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은 지식과 정보로 요약되는 첨단과학산업
이다. 선진국들의 주도산업은 정밀화학, 항공기, 자동차, 공작기계 등과 같이 고도의 전문지
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첨단산업과 컴퓨터, 반도체, 통신기기 등과 같은 정보산업으로 구분된
다. 이들 첨단산업과 정보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 조선, 철강, 가전, 섬유, 신발업종과 다른
것은 전자는 고급두뇌가 필요하지만, 후자는 섬세한 손이 필요로 하다는 점이다.
<표> 주요산업의 주도국(90년대 초 기준)














항 공 기 ○ ★☆★
통신기기 ○ ★☆★ o
컴 퓨 터 o ★☆★ o
반 도 체 o ★☆★ ★☆★ ○ o
자 동 차 ○ ○ ★☆★ o(○)
공작기계 ○ ○ ★☆★ o
조 선 ○ ★☆★ ○ o ◆
철 강 o o ★☆★ ○ o ◆
가 전 o ★☆★ ○ o ◆
섬 유 ○ o ○ ○ ◆
신 발 ○ ○ ○ ◆
주) ★☆★ : 주도국, ○ : 경쟁관계, o : 시장진입
섬유산업에서, 신발산업에서, 완구산업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장 주된 원인
은 우리의 인건비가 비싸다라는 점보다는 섬세한 손보다는 창의성 있는 고급 두뇌가 필요한
시기에 우리는 계속 섬세한 손을 고집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국민경제의 산업구조 조정은 공장의 해외이전, 해외로부터의 기술이전, 대규모 설비투자(철
강산업의 경우)로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 고급두뇌가 필요한 첨단산업이
나 정보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은 돈이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두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오랜 기간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요국의 미래전략을 살펴보면, 섬세한 손보다는 창의적인 고급 두뇌를 교육하기 위한 분야
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국가경제위원회를 발족시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초고속 정보망 건설에 박차를 가해 두뇌산업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일본의
신사회간접자본 투자 역시 문화나 교육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여 첨단산업시대를 대비
하고 있다. 싱가폴 역시 하이테크 기업유치를 중점실천항목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선택은 분명하다. 이제 섬세한 손이 아니라 창조적인 두뇌에 바탕을 둔 첨단산
업으로 산업구조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 저렴한 인건비에 힘입어 발전했던 국내
산업들을 계획적으로 포기하여야 하며, 그와 동시에 국가경제 전체를 지식산업화, 정보산업










NEC발족 및 핵심기술 개발 지원
초고속 정보망 건설
일 본 21세기대비 제조업 경쟁력 강화국제 사회 일본의 역할 증대
국제기구 참여, 국내정치 개혁
시장개방, 규제완화
신사회간접자본 투자(문화, 교육)
싱가폴 2030년 최선진국 진입아시아의 중심, 비지니스 센타
하이테크 기업 유치
인프라 확충, 관광산업 활성화
인력의 질 고도화
말레이지아 비젼 2020 실현으로 선진국진입
외국인 투자 유치
민간에 대한 인프라 유도
21세기 기업경쟁은 지식생산시대 정보화의 시대에 세계 최고의 정보와 기술을 구현해 낼 수 있
는 훌륭한 인재를 얼마나 더 많이 보유하는 가이다.
국경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 자원과 자본과 기술은 국경을 넘어 세계 도처를 넘나든다. 해외
에 공장을 이전하고 원격조정으로 생산을 관리하는 시대가 되었다. 금융시장 개방의 파고는
투기자금의 국제이동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모든 것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지만, 모든 것
이 국적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지만, 변하기 힘든 것이 하나 있다. 사람만은 자본이나 기술이
나, 자원같이 국경을 맘대로 드나드는 일이 쉽지 않다. 정보화, 국제화의 시대에 고급인재만
은 국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국경을 넘는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 가족이 있고 생활이 있기
때문에 고급인재만은 자본의 이동같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지 못한다(미국 대통령 빌 클
린턴의 말).
고급기술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큰 유인은 문화 Infra의 구축이다. 교육, 문화, 예술,
자연환경의 기반구조의 조합이란 결국 신도시 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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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동북아 8
최찬용(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통일 환경 문화 중심의 국토계획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21세기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서는 세계의 공간질서에 대한 의지
를 천명하고, 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을 망라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토계획은 수립과정에 있어서의 민주적 절차나 부문별 계획의 치밀성은 물론이
고, 부문별 실행수단간의 상호연계성이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차까
지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이 개발에 편중되어 경제적 성장에 기여해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
는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중앙집권적 계획, 수도권 중심의 계획, 구호적 계획, 개별적 계획
의 한계성을 유지함으로써 국토공간의 불균형, 환경파괴, 지역간 갈등의 심화, 문화적 가치
의 소외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는 비판적 시각에 대하여도 일견 공감되는 면이 있습니
다.
하지만 저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식견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논할만한
자질을 갖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업무에 종사하는 직업인으로서 가져왔던 소견의
범주에서 4차 국토계획의 패러다임은 통일과 환경 그리고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와 관련한 간단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통일 국토계획
국토의 통일은 21세기 최대의 민족적 과제이므로, 통일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계획 차원의 실현가능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국토에 대한 구상과 계획은 기존의 남한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며, 사회통합을
위하여 구체적 실현수단들이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지역 토지문제 해결방
식과 SOC 투자, 산업 물류 도시교통·교통 등에 대한 장 단기적 목표와 추진과제 설정은
물론 이를 정책적 지원계획들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통일이후 95년까지 약 5,300억불의 비용이 동독지역 재건을 위해 투자되었으
며, 원소유자 반환형식의 토지문제 해결방식이 SOC비용의 증대와 건설의 장기화를 가져오
는 주원인이 되었으며, 주택의 건설과 정비에 전체 투자비용의 22%이상이 소요된 점등은
경험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됨.
2. 환경과 문화의 국토계획
그동안의 국토계획에서 환경에 관한 사항은 주로 개발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시설의 확충과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4차 국토계획에서는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전인류적 화두가 되어 있는 환경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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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환경이 경제적 가치를 결정짓고 지배하는 시대적 조류와 요구 속에서의 국토계획은 거시적
목표뿐만 아니라 미시적 실천수단에 이르기까지 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량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휴식공간의 조성, 관광단지의 개발, 관광 휴양벨트의 형성 등, 그동안 국토계획에서 문
화와 관련하여 사용된 용어들은 개발일변도의 계획을 대변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국민들의 생활의 질에 의식의 변화와 욕구의 증대에 따라 국가 기반산업
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문화인프라에 대한 많은 논의도 활발히 진행될 만큼
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져 있으므로 국토계획에서 이에 대한 사항이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기타사항
국토계획의 실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투자재원의 확보방안이 현실성을 가질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차까지의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드러난 재원조달방안의 비현실성은 계획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의 변명으로 상존해 왔으며, 예컨대 3차계획의 경우 약 262조원의 투자수요가
있는 것으로 계획되고 그 중 약 54%를 민간부문 투자로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투자
촉진을 통한 계획목표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노력의 부재로 계획의 상당부분이 실현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4차 국토계획의 실행과정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계획으로 수립되어 적극
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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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토계획과 관련된 몇가지 과업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별 공공투자의 upper ceiling 제안(예: 전남은 전국투자대비 15%)
수도권 범위의 재조정
- homogeneous factor를 중심으로 공간적 범위를 조정하여 규제 및 촉진 수단을 구체화
(예: 서울+인천+성남)
충남-강원-충북-경기남부 중심의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하여 수도권 개발압력을 점증적
으로 수용
- 지방의 활성화 정책이 구호적 성격에 지나지 않음
- 실제적 정책 수단 필요
SOC 부문별 투자규모의 범위 설정 (예: 도로 15- 25%, 철도 5- 10%)






- 계획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청사진을 국민 모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림화 및 수치화를 국토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봄.
- 도시의 균형을 이룩하기 위해서 도시규모, 적정인구, 적정자동차대수, 생활수준 등을 산
정하여 시 도의 정책수립을 유도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환경측면을 고려한 자기
적인 수립이 요구됨
- 국토계획은 국가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계획으로 주변상황에 따라 변경이 되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확고한 계획구축이 필요함
- 앞으로 남북통일 및 교류에 따른 물류시스템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인구이동을 예측하
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오염이 자정작용 능력이 가능할 수 있는 도시건설계획
이 요구됨.
- 요즘 시대에서는 정보통신의 개발로 초고속정보교류가 정착되고 있어 전국생활권이 가
까워 졌고, 사람의 이동이 낮아져 재택근무환경이 조성되어 이에 대비한 교통계획은 무
엇이 있으며 어떤 구체적인 구상을 포함시켰으면 함.
- 좁은 국토에서 고속철도보다는 옛날의 증기기관차 같은 열차를 통해 여유와 관광을 즐
길 수 있는 교통계획이 요구됨.
- 환경친화적 교통을 위해 전국을 자전거 도로망 구축과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 교통의
약자를 우선시하는 교통계획이 되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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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계획 3
박봉진(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3동)
부산시 인구추이 문제점과 전망 및 대책
제4차 국토계획에서 부산의 계획요구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1. 인구현황
연도별 인 구 수 (인)계 남 자 여 자
1970 1,842,259 905,351 936,908
1971 1,943,958 970,711 973,247
1972 2,015,162 1,002,086 1,013,076
1973 2,071,950 1,031,502 1,040,448
1974 2,306,041 1,143,575 1,162,466
1975 2,453,173 1,222,153 1,231,020
1976 2,573,713 1,274,588 1,299,125
1977 2,697,947 1,333,391 1,364,556
1978 2,879,570 1,430,287 1,449,283
1979 3,034,596 1,506,996 1,527,600
1980 3,159,766 1,570,367 1,589,399
1981 3,249,643 1,603,248 1,646,395
1982 3,343,783 1,644,583 1,699,200
1983 3,395,171 1,689,784 1,705,387
1984 3,495,289 1,734,894 1,760,395
1985 3,514,798 1,736,376 1,778,422
1986 3,578,844 1,777,660 1,801,184
1987 3,654,097 1,815,431 1,838,666
1988 3,750,626 1,866,413 1,884,213
1989 3,857,312 1,916,907 1,940,405
1990 3,798,113 1,881,926 1,916,187
1991 3,892,820 1,946,204 1,946,616
1992 3,887,278 1,944,544 1,942,734
1993 3,868,429 1,934,599 1,933,830
1994 3,846,544 1,923,770 1,922,774
1995 3,892,972 1,946,702 1,946,270
1996 3,878,918 1,939,725 1,939,193
1997 3,865,114 1,933,045 1,932,069
2.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인구추정
- 다양한 방식의 산술적 방법에 의한 추계인구 전망
- 가덕도 신항만 및 배후도시건설, 대규모 해안매립 등 새로운 개발가 능지와 기개발지의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사회적 중가인구의 고려
- 신개발지, 매립가능지, 이전적지는 목표년도까지 60%정도 개발될 것으로 추정
- 불량주거지, 노후주거지는 목표년도까지 1/ 2정도 개발될 것으로 추정
인구지표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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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년 , 천인 , %)
구 분 1994 2001 2006 2011 연평균증가율
최소자승법(1차식) 3,912 4,180 4,380 4,600 0.95
Logistic Curve
방식
K=480만 3,912 4,010 4,150 4,420 0.72
K=500만 3,912 4,030 4,180 4,480 0.80
지수 함수법 3,912 4,090 4,270 4,540 0.88
평 균 3,912 4,078 4,245 4,510 0.84
계획인구지표 3,912 4,070 4,240 4,500 0.82
- 1994년~2011년 (연평균증가율) : 0.82%
- 2001년~2006년 (연평균증가율) : 0.81%
- 2006년~2011년 (연평균증가율) : 1.19%
3. 부산시 주변도시의 계획인구
( 97.12.31 현재)
도 시 명 면적(㎢) 인구(천명) 기본계획인구 목표년도
부 산 750.90 3,865 450만명 2011
40Km
김 해 463.36 305 70만명 2016
진 해 110.90 133 30만명 〃
양 산 484.13 173 59만명 〃
60Km
창 원 292.74 508 79만명 〃
마 산 329.32 427 75만명 〃
울 산 1,055.70 1,013 150만명 〃
밀 양 799.00 129 25만명 〃
거 제 399.74 167 30만명 〃
4. 통계청 부산시 인구추계
- 95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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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인구수 3,827,444 3,816,545 3,804,522 3,797,455 3,788,615 3,778,425 3,767,019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3,754,555 3,745,530 3,735,213 3,724,223 3,712,585 3,700,000 3,688,424 3,675,116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9
3,660,740 3,645,553 3,629,563 3,613,916 3,596,603 3,578,325 3,559,367 3,539,764
95년 현재 3,852천명에서 2020년 3,540천명으로 감소
우리시 총인구는 1970년 2,046천명에서 지난 25년 동안 1,806천명이 증가하여 1995년 현
재 3,852천명이며 2020년에는 3,540천명으로 향후 25년 동안은 312천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지난 25년(1970~95년)동안은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의 지역에서도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강원, 충북, 전북, 전남 등
의 지역에서는 감소현상을 보였음.
- 향후 25년(1995~2020년)은 부산과 서울지역은 인근지역으로 전출함 에 따라 인구가 감
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강원, 전북, 전남지역 역시 대도시로 이주를 함으로써 인구가 감
소될 것으로 전망
향후 25년은 연평균 인구 천명당 3.4명 감소
인구 증가율은 지난 25년(1970~95년)동안 매년 인구 천명당 26명 정도 증가하였으나 향
후 25년(1995~2020년)은 매년 3.4명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
- 조출생률은 지난 25년 동안 매년 인구 천명당 19명 정도 출생하였으나 지속적인 출생
아수 감소로 향후 25년 동안에는 12명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
- 조사망률은 지난 25년 동안 의료기술발달 및 확산으로 매년 인구 천명당 5명 정도의
사망수준을 보였으나 향후 25년 동안에는 노령화 진전에 따라 7명 수준에 이를 전망
5. 부산시 인구추이 비교
통계청 인구추계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의 인구변동요인 (출산력, 생명
력, 인구이동 등)의 추이를 감안 장래인구에 대한 변동을 추정하여 조합한 조성법에 의
한 추계
- 연평균 인구감소율 : 94∼2001(0.18%), 2001∼2006(0.27%), 2006∼2011(0.30%)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추계는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인구증가, 부산시 주변지
역의 주거지 개발여건, 주민등록 인구추세를 감안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술적
방법으로 산정
- 연평균 인구증가율 : 94∼2001(0.58%), 2001∼2006(0.81%), 2006∼20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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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산시 인구추이 비교
(단위 : 명)
년 도 98 통계청 추계 도시기본계획 주민등록 인구 인구주택총조사
1994 3,846,467 3,912,000 3,846,544 -
1995 3,852,295 - 3,892,972 3,814,325
2001 3,797,455 4,070,000 - -
2006 3,745,530 4,240,000 - -
2011 3,688,424 4,500,000 - -




- 70년대 이후 국토계획에 의한 성장관리도시로 지정
→ 세금의 중과, 공장의 신설 증설 불허로 시외곽으로 이전
→ 주변 중소도시의 도시기본계획상 인구 대폭 증가
- 가용토지의 부족(GB의 과다설정, 현재 시역의 50.9%)
→ 공업용지 확보 곤란 및 지가 상승
주변도시로 인구이동
- 공장이동 가속화에 따른 도시인구 감소
→ 47.6%가 주변도시로 이동( 97.9월 통계청자료)
※ 77년이후 이전 : 1,305개 업체, 종업원 70,027명
7. 금후 인구추이 전망 및 대책
통계청에서 발표한 감소요인에 대한 자연증가(출생-사망) 사항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회적 요인인 주변지역의 개발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감소한다고 전망한 것은 주변지역
인 양산 신도시와 김해 장유 등에 대한 개발이 둔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확한
인구추정은 어려운 실정으로
금후 우리시역내의 동부산권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및 서부산권의 부산신항 건설과 그
배후 공업단지개발, 시역의 50.9%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개발이 이
루어질 경우의 인구증가 요인을 감안하고, 통계청에서 분석한 기초자료를 상호 비교 분
석하여 정확한 인구예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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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계획 4
서용석(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사회간접자본의 효과적인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비용분담 갈등관리 방안
지방화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 후손들에게 좀더 나은 국토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보전이 수반되어야 함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국토는 하부구조인 도시를 포
함하는 지역의 통합으로 이루어지기에 국토개발은 곧 도시개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
실에도 불구하고 과거 도시개발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협력보다는 대립이 앞서 이
들간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였다. 주민 모두의 동참은 차지하고라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동참
하는 「참여계획」은 단지 이상으로만 머물렀던 것이다.
본 제안서는 사회간접자본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미래지향적인 국토개발
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 특히 광역시설의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민원
으로 인한 계획변경과 이에 따르는 사업비증액으로 인한 사업주체간의 비용분담 갈등2)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절차의 조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광역시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변경)절차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계획안을 입안하고 광역자치단
체장이 결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비용분담합의안 도출과정이 생략되어 있어, 지역주민
의 민원에 민감한 기초자치단체장은 도시계획시설 입안권을 행사함으로 비용부담 없이 민원
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후 발생하게 되는 비용분담 갈등을 방지
하는 방안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절차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수정
안은 크게 광역자치단체장이 입안하는 것과 기존대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입안하는 것으로 구
분할 수 있으며 이 모두 사업주체간에 비용분담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추가사업
비에 대한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변경)안은 입안될 수 없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입안하는 것은 특정 기초자치단체에 편중되는 이익을 막고 사업주체3)로
서 관련 사업주체들과 사업비분담 협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초자치
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반발을 무마하고 지역
주민들과 갈등에 관여하는 주변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기초자치
2) 도시기반시설의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입지갈등과 비용분담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입지갈
등은 정책과 사업계획이 합리성과 투명성에 기초하여 수립되면 갈등발생이 억제될 수 있다 . 하지만 여기
서 다루고자 하는 비용분담 갈등은 계획과정에서 예측치 못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는 우발상황으로 발
생하는 것으로 막대한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사업비의 발생은 사업주체들에게 압력으로 작용
하고 있다 . 더욱이 국토계획차원에서 공급되는 사회간접자본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사업비
분담갈등은 사업지연을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 따라서 추가사업비를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 (지방자치단체 )의 요구를 합리성에 근거하여 수용하고 추가사업비를 갈등유발
없이 분담하는 방안모색이 시급한 것이다 .
3) 광역시설은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체결로 공급되는데 협약(사업)주체인 지
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된다. 여기서 사업주체를 광역자치단체로
설정한 것은 광역자치단체내의 기초자치단체를 배제함을 의미한다.
510
단체장이 입안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절차에 사업주체간 비용분담 합의과정을 추가하는 방안
을 제안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용분담 갈등에 관여한 주체들이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
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곧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의 요구사항이며 이들은 주민들과 일치하여 중앙정부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
케 압력을 가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를 지역이기주의로 간주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중앙
정부의 태도를 지방화시대에 반하는 전 근대적인 권위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4). 따라서 지
방정부는 주민들의 민원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하에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또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분담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기
초자치단체(광역시인 경우)가 비용분담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한다면5) 과도한
민원발생에 따른 지역이기주의라는 중앙정부의 비난은 더욱 당위성을 가질 것이다. 주민들
의 민원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사업비 분담이라는 제약조건을 염
두해야 하므로 민원의 수용가능성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안이 입안 결정된다면 갈등
발생 원인자인 주민들과 이들을 후원한 정치인, 자치단체장은 비용분담갈등에서는 방관자로
서의 역할에만 충실할 것이다. 따라서 갈등원인자들이 사업주체간에 벌어지는 사업비분담
갈등에 참여하여 조속한 타협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야 하
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체간 비용분담합의안 도출은 기초자치단체장이 계획안을 입안하기
바로 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이러한 주장들은 지방자치가 일천한 상황에서 우리가 겪고 넘어야할 우리의 현실이다.
5)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는 추가사업비의 분담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하여 이
루어져야 할 사항이며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분담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
다. 그러나 지방자치 이후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와는 별도의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다
는 것과 추가사업비의 발생원인이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이라는 점을 감안
한다면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추가사업비의 일부를 분담하는 것이 합당
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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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결 정 건설교통부장관
고 시 건설교통부장관
시장에게 송부
광역시 공 람 시장
지적고시
<그림 1> 광역자치단체장이 입안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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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결 정 시장
고 시 시장
구청장에게 송부
구청 공 람 구청장
지적고시 구청장
<그림 2> 기초자치단체장이 입안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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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계획 5
신제철(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1동)
기존도시의 개발방향과 도심부적격시설 이전에 대한 방안
우리 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에 매우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거쳐 왔다. 이에 따라 도시와
농촌간의 인구분포는 지난 50년 전에 비해 완전히 뒤바뀐 상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을 살펴보면 1960년에 39.1%, 1970년에 50.1%, 1980년에 68.7%, 1997년은 87.2%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화 산업화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긴 하지만, 도시의 주택난, 교통난,
환경악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따라서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과 정비는 매우 중
요한 사회 경제적인 과제로 부각되었으며,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이러한 도시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있어 중요한 과제로서 검토 및 계획수립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립되어질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졌으면 한
다.
첫째로는 기존의 도시(특히, 광역시에서의 자치구)에 대한 개발방향의 설정이다. 지금까지는
신규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도시가 외곽으로 확장만 되는 바람에 기존 도심의 낙후와 때
로는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른 도시재개발정책이 국토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부문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도시재개발의 발자취를 보면 대부분이 서
울지역에서 시행되어져 왔으며, 광역시를 포함한 중소도시에서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도
시의 재개발을 활성화시켜 도시의 기능배분 및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도시지역의 확대화에
따른 환경훼손 억제 및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도심지역의 공장들이 시외곽으로 이전하게 되어 발생되는 도심부적격시설 이전 적
지의 활용방안이다. 과거에는 도시의 변두리에 있었던 공장시설들이 공장시설로 인하여 주
변이 주거, 상업용도로 개발되어지고, 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지역의 중심지역으로 발전되어
졌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기존의 공장시설들은 시설의 노후화 및 주변 환경의 열악(민원발
생)으로 인해 시외곽으로 이전하게 되어졌다.
이러한 시설의 이전에 따른 대규모의 개발용지는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기능을 새롭게 갖
도록 하여야하나 현실적으로는 무계획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교통난 및 산업 생
산기능의 공동화로 인한 일자리 부족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의 쇠퇴화를 유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이러한 시설의 이전에 따른 토지의 개발방향이 설정되
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셋째로는 현재의 사회구조가 2차 산업인 산업사회에서 3차 산업인 서비스산업을 거쳐 지식
산업의 사회로 변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맞는 산업구조가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도시지역에서의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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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공간구조개편과 도시재개발정책과 연계되어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광역적 차원에서 개발되어지는 산업공단의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고부
가가치산업의 육성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지속적인 도시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이 이
루어지리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추진되어지는 국토연구원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립의 역할
에 큰 기대를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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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계획 6
심선희(건국대학교 이과대학지리학과 대학원)
지방자치시대의 세금정책 수립과 자율권
국토연구원의 21세기 국토구상안에서 제시한 국토계획의 장기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7대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 지방도시 육성과 수도권 분산이라는 내용을 보면 지방대도시
는 첨단산업화, 지역별 산업의 수위도시화, 중소도시는 하나의 주력산업을 발전, 농촌도시는
수출농업을 육성, 수도권의 경우에는 내부의 특성에 따라 분업화를 시도하고자 한다라고 되
어 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그에 따른 목표를 정해야 하겠지만 누가 주체가 되어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세금정책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의 경우 도시가 광역시화 되면 지방세, 국세를 조정, 지방자
치단체에게 어느 정도 자율권을 보장한다.
국토계획 수립에 있어서 정부주도, 기업주도, 민간주도 등의 주체를 확실히 밝히는 것이 중
요하다고 본다.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의 전환을 제안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은 수도권의 인구집중이나 경제집중을 완화하는데 전혀 효과를 봄이 없
이 우리 기업이 저효율 고비용을 조장하고 과열된 수도권 대학입시경쟁의 원인이 되며 외국
기업의 국내투자를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직접규제의 방법인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을
지양하고 인구분산과 경제력집중방지를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 대학, 병
원 등의 시설을 수도권 밖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정책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은 1970년 초부터 지난 30년 가까이 철저히 추구되어 온 정책이기 때문
에 이 정책의 방향전환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결단
을 내리고 국민여론을 선도하고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으로 공장의 입지를 강력히 규제해 왔는데 이는 무수한 무등록공장을
조장하면서 동시에 기존 공장의 증축 또는 수도권내에서의 이전을 제한하기 때문에 설비의
고급화를 할 수 없어 열악한 작업환경의 요인이 되고 있다. 또 공장의 신축이 과밀억제권역
에 입지하기가 불가능하고 수도권내에서는 성장관리권역에서만 입지 가능하여 직장과 주거
의 원격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작업환경의 열악화와 직주원격화로 인하여 부녀자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인데도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 왔으
며 현재에도 높은 실업에도 불구하고 3D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대규모 공장과
대규모 판매시설의 수도권 특히 부녀자의 취업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수도권내에서 공장의 입지제한은 벤처기업의 수도권에서의 창업을 어렵게 만든다. 아
울러 수도권집중억제로 인한 공장 또는 영업용 대지의 높은 땅값은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직장을 창출하는 소규모 영세기업의 창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셋째, 정부는 수도권집중억제의 직접규제에 의지해 왔는데 그 결과로 기존 서울소재 대학에
독점적 특권을 주어 이들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 없이 학생들로부터 초과수요를 받고
있다. 이는 사교육비의 과다지출과 과열된 입시경쟁이라는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고
있다. 넷째, 외국투자회사는 항공편 이용편의,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 외국인 경영진의 서울
생활 편의 등의 이유로 수도권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은
외국인 투자에 결과적인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은 개방경제하에서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은 생산비용인상과 그에 따른
대외경쟁력약화를 초래하게 되므로 기업들은 국내의 타지역으로 공장입지를 옮기는 것이 아
니라 생산자체를 포기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반면에 외국으
로부터 경쟁을 덜 받는 비교역재인 서비스산업에서는 지가인상을 가격인상으로 전가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므로 수도권에서는 서비스산업만이 발전하게 된다.
현재까지의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은 주로 공장 특히 대규모 공장의 수도권입지를 억제하려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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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공장 특히 대규모 공장은 기계첨단화와 자동화로 인해 인력흡인력이 매우 적어 공장의 수
도권입지가 인구를 유발하는 효과가 약하다. 따라서 공장의 수도권입지를 크게 허용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외국기업을 효과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의 영향을 실질적으로 많이 받는 부문이 대학교육인데 대학은 공장과 달
리 인구흡인력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위에 지적된 바와 같이 현재의 정책은 수도권의 대학
에 대한 격심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비의 과다지출을 초래하는 동시에 지방대학은 학생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국면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을 지양하고
대신에 인구분산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교육투자의 수도권집중을 해결해
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지방고교출신이 대학입시에, 지방대학출신이 취업
에 유리하도록 개혁해야 할 것이다.
첫째, 서울 일류대학의 입시에서 상당부분을 지역할당제로 뽑도록 한다. 둘째, 국가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 지방대학출신을 할당제로 채용하여 이들이 유리하도록 하고 수도권의 사기업
에도 지방할당제채용을 권장한다. 셋째, 사법시험, 의사, 약사 자격시험 등 모든 자격증을 전
국을 5,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점진적으로 권역 중심으로 시행하여 그 권역에서 자격증을 사
용하려면 그 권역에서 자격증을 얻어야 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할당제의 실시를 독려
하고 지방대학출신이 취업에서 차별 받는가를 조사 감시하고 이들의 취업을 신장하기 위하
여 고용평등위원회를 창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위상과 권한을 가지도록 한다. 이 위





대전-청주-청주공항-충주간을 연결하는 전철건설 필요함
이 유
- 국토의 중심부 경제력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 기존의 3도시(대전, 청주, 충주)발전 잠재력을 권역개념으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기설치된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꾀 할 수 있음
조 건
- 청주공항에서 직접환승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 청주공항에서 충주간에는 일부구간 기충북선에 연결시켜 비용절감을 꾀 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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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석(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국토계획차원에서의 장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방안
지금껏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은 개발이란 미명 아래 주로 개발이 용이한 부분의 개발에만 대
부분 치우쳐 왔음. 국토 특히 도시는 우리들 세대만의 개발 및 소유가 아니라 우리 후손 대
대로 물려주어야 할 유산임. 따라서 지금까지 국토개발차원에서 계획 및 개발은 빈부의 격
차를 심화하였고, 주로 택지개발 및 일단의 국토계획차원에서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방안
은
첫째, 지금껏 도시계획 및 개발방법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함. 정부주택 200만 호
라는 등, 공약사항이라는 등 모두 정치논리에 우리 국토를 단기적 안목에서의 무계획적인
졸속개발로 국토의 손실 및 예산을 무작정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과거를 차치하고라
도 이제부터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정 계획가들이 소신껏 계획을 수립·실행할 수 있는
각오가 필요함.
둘째, 개발방법에서의 일대 변화가 요구됨. 근간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택지개발사업의 개발
방법에 대하여 절대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함. 택지개발은 기존 도시와의 연계성도 검토되었
지만 대부분 飛地的개발로 문전옥답이 잠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에 따른 교통수송비용
추가부담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작용을 초래하였음. 따라서 장래 국토계획차원에서의 도시
계획 및 도시개발방안은 기존 시가지내 도시재개발사업을 절대적으로 우선시 하여야 함. 왜
냐하면 도시주변개발로 기존 시가지는 여과과정(F iltering Down Process )의 반복으로 도심
의 슬럼화가 가속되고 빈부의 격차가 심화됨. 택지개발사업의 비용으로 그 절반의 효과를
가져오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내 불량지역 재개발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셋째, 계획 및 개발기간의 장기화가 요구됨. 우리나라처럼 단기간에 계획 및 개발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전무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졸속계획 및 부실개발로 돌이킬 수 없는 과오와 후속 예산을
낭비하므로 계획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검토 및 성안(成案)이 되어야 하며, 개발 또한 제반여
건 등 개발에 따른 충분한 준비 및 검토 후 장기적인 개발추진이 타당함.
마지막으로 도심불량지구의 소규모 개발에 따른 계획 및 개발시 건축적 계획보다 도시계획
적 차원에서의 계획 및 개발이 필요함. 건축적 계획은 지엽적(枝葉的)이고 국지적(局地的)인
계획이 강조되어 개발 후 주변지역과의 연계성과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검토가 부족하므로




기초자치단체를 묶는 권역별 계획
서울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실시 이후에 자치단체별로는 개발을 위하여 무진 노력하고 있
다. 그러나 개발계획 작성에는 국지적 계획만 될 뿐 서울시 전체로서의 계획에는 극히 미약
하다.
물론 서로의 종합계획의 틈 속에서 국지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실제 적용측면에서 세부적으
로 들여다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지자체만의 이해, 주민들의 이해, 도시개발적 차원에서
개발골격 등에서 많은 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국토개발계획을 작성시에는
꼭 지자체 별로의 계획은 무시하고 규제하도록 하고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단위에서 권
역별 개발을 해양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강남북 균형개발과 지자체발전 및 서울시 발전이
가능하고 교통, 인구문제 등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1970년대 초부터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 법안을 적용 운용하고 있으나 실제 수도권 인구를
유인하는 정책을 사용, 오늘날 수도권은 대한민국 인구의 1/ 2이 집중되어 교통 주택, 재정
등 문제점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수도권에서 100~150km 남쪽지역이 인구 50~70만명 규모의 산업도시 개발이 시급
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시도 있습니다만 정책적인 지원을
대폭하여 인구집중 현상을 막지 않으면 막대한 수송비용, 인구집중에 의한 부작용은 점점
커질 것이다. 그리고 지역 및 도시의 특성을 살려야 수도권 인구집중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회간접투자를 매년 수 조원씩 투자하고 있으나 수도권 인구는 그 효과를 거의 느낄 수 없
는 것은 지역(지방)에 이용효과를 적게 받는 곳에 투자되어 투자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의 유지 또는 고위 공직자는 서울에 또는 지방에 이중적으로 주택소유를 하고 있고 교






국토계획 수립시 고려해야할 지상과제는 중앙집권 서울집중의 20세기적 구조를 지방분권
지역분산 공정한 경쟁 주민자치의 21세기형 구조로 바꾸어 가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중
앙집권 서울집중 구조를 극복하고 새로운 21세기형 정치 경제사회시스템에 걸맞는 국토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집권과 서울집중의 구조를 극복하고 공정한 경쟁 지역분권 자치의 새로운 시스템에
걸맞는 대학체제와 대학역할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별 거점대학 또는 지역중핵대
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체제의 재편 재구성이 중요한 전략적 정책변수로 파악해야 할 것
입니다. 세계화 지역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대학체제, 지역사회의 내발적 발전을 선도하고
촉진하면서 한국사회의 독점 집중구조를 극복하는 대학 특히 지방국립대학의 위상과 역
할을 중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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